
11-1543000-002720-01

발 간 등 록 번 호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2019. 03.



2019. 3.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의 최종보

고서로 제출합니다.

책 임 연 구 원   김 종 안

연 구 원 정  상  택

길  청  순

이  소  진

송  기  선

김  현  일

김  진  희

이  지  은

노  순  응

박  은  희

연 구 보 조 원 김  연  하

권  재  현

     2019년 3월 10일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 사 장   김   종   안





《 요   약 》

❍ 이 연구는 현정부의 100대 혁신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푸드플랜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9개 시범지역 분석,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통해 유형별 기본모델과 

정책적 확산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지역 푸드플랜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먹거리 보장 실태, 인구구조 변화

와 식생활 실태, 인구이동, 농정의 글로벌 대응과제, 지방소멸과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 등을 살펴봄

❍ 국내외 사례로는 서울시와 전주시, 미국 버몬트주와 뉴욕시, 캐나다의 토론시와 

밴쿠버시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스웨덴 말뫼시와 런던시의 먹거리전략 2018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음. 또한 미국의 각 주별 로컬푸드 순위를 매년 발표하는 ‘로

커보어(locavore) 지표’의 사례를 제시함

❍ 또한 2018년 지역 푸드플랜 계획수립 지원 대상인 9개 시범지역의 1000명씩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함. 지역주민들의 푸드플랜에 대한 인

지도는 25% 수준이었으며, 최우선 추진과제로 먹거리 복지 강화와 불평등 해소,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환경친화적 먹거리 생산·소비 확산 순으로 응답함

❍ 9개 시범지자체 먹거리정책 추진 성과와 푸드플랜(안)을 검토한 결과, 거버넌스와 

추진체계 구축, 먹거리 공공성 제고, 지역순환체계 구축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식

생활개선 부문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위의 조사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사

회성, 경제성, 환경성 요소와 성숙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푸드플랜의 

유형을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으

로 설정함

❍ 로컬푸드형은 주로 도농복합시나 농촌 지역에서 지역생산·지역소비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먹거리보장형은 도시 지역에서  먹거리 불평등 해소와 식생

활 개선, 소비자와 생산자간 신뢰회복에 초점을 두고 수립되는 경향이 강함

❍ 지속가능형은 먹거리의 사회성, 경제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앞선 두 유형에 비해 환경배려에 대한 실천, 먹거리경제를 통한 지

역경제활성화, 먹거리자치와 공동체회복에 초점을 둠

❍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공통과제로 농가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푸드통합지

원센터 운영체계,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과 푸드플랜 확산시 

정책적 효과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푸드플랜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푸드플랜 공감대 확산과 역

량강화 지원을 세부 실행과제, 학교·공공급식 고도화, 도시지역 현물급식 확대, 로

컬푸드 내실화, 커뮤니티키친(공유식당) 활성화, 생활밀착형 먹거리정책 인프라 확

대, (가칭)중앙먹거리전략지원센터, 푸드플랜 지자체 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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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 푸드플랜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혁신과제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 수립 추진

Ÿ 2018년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①농촌형 ②도
농복합형 ③도시형 ④광역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함

 2018년 시범사업 : 29개 지자체 신청. 9개소 선정 지원
 유형별 선정지역 : 농촌형 – 해남군, 완주군, 청양군 / 도농복합형 – 나주시, 상주시, 

춘천시 / 도시형 – 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 광역형 - 충청남도

Ÿ 그러나 아직은 정책 도입단계로 기본개념과 추진배경, 로컬푸드 또는 학교·공공급식 정책
과의 차별성, 기존 농업정책과의 관계 등 정책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양한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모델, 개선과제와 대응방안 마련 필요

Ÿ 푸드플랜 정책은 사회적 수요가 매우 높고, 농정의 대상을 도시 지자체를 포함한 전체 
국민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을 지향하는 농정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Ÿ 푸드플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
한 이슈와 애로사항, 대응사례, 해결방안 등을 정리·분석하고, 지역특성과 성숙단계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적합한 추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나. 연구 목적

❚ 시범사업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과정과 결과를 종합하여 유형별 푸드플랜 추진모델을 

개발하고, 정책 과제와 개선방안 제시

Ÿ 본 연구는 지역 푸드플랜의 다양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방식, 주요 이슈,  
정책연계 및 거버넌스 방식 등 푸드플랜 수립과 사업추진의 기본모델 제시하고자 함

Ÿ 시범지역 주민의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먹거리 문제
와 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함

Ÿ 또한 다양한 국내외 푸드플랜 사례와 관련먹거리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푸드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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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정책적 위상과 성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제도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연구 과제와 방법

가. 연구 과제

❚ 과제1 : 지역 푸드플랜의 필요성 및 국내외 선도사례 분석

❚ 과제2 : 국민 인식도 조사

❚ 과제3 : 선도지지체 시범사업 점검 및 분석

❚ 과제4 : 유형별 푸드플랜 모델개발

❚ 과제5 : 지역 푸드플랜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나. 연구 추진 방법

❚ 국내외 선도사례 분석

Ÿ 국내 사례 조사 : 기초형 – 전주시, 화성시 등 / 광역형 – 서울시, 경기도 등

Ÿ 해외 사례 조사 : (미국) 뉴욕시, 버몬트주 /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 (EU) 런던, 말뫼 등

Ÿ 조사방법 : 문헌조사 

❚ 국민 인지도 조사

Ÿ 시범지자체 9개 지역 주민대상 2회 조사 : 2018년 12월, 2019년 2월 실시

 기초지자체 : 8개 시군 * 100명 = 800명
 광역지자체 : 1개 시도 * 200명 = 200명

Ÿ 1차 조사 : 푸드플랜 인지도, 먹거리정책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향 등

Ÿ 2차 조사 : 푸드플랜 주요 사업별 중요도와 우선순위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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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지역 푸드플랜 수립 모니터링

Ÿ 총 2회 진행 : 2018년 9~10월, 2019년 1~2월

Ÿ 1차 모니터링 : 푸드플랜 수립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전담조직 마련, 실태조사 진행상황, 거버넌스 구축 등 추진상황을 점검함
 지역별 주요 먹거리 이슈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자문을 실시함
Ÿ 2차 모니터링 : 푸드플랜 수립 내용 점검

 밀라노 먹거리정책 협약 권장 행동 기준 푸드플랜 내용 점검
 비전선포 및 주요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 파악

❚ 지역 유형별 푸드플랜 추진 모델 개발

Ÿ 푸드플랜 유형 구분 기준을 푸드플랜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설정함

Ÿ 유형별 기본모델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주요 이슈와 대응사례를 분석 제시함

 특히, 시범지역 9개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제시함

❚ 지역 푸드플랜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Ÿ 앞서 진행한 시범지역 9개소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 결과와 각 지역별 애로사항, 국내외의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화 방안을 제시함

Ÿ 기초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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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

가. 푸드플랜의 정의

❚ 푸드플랜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Food System,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전략

Ÿ 푸드플랜의 목적은 대량생산·대량소비에 기반한 익명의 산업형 푸드시스템을 생태적이고 
순환적인 지속가능형 푸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임

 산업형 푸드시스템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반한 익명의 먹거리시스템을 의미함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은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가치를 포함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지성 

및 안전성, 접근성 등 사회적 정의 실현을 포함하는 생태적이고 순환적 시스템을 의미함

 산업형 푸드시스템이 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 영역 중심이었다면, 지속가능한 푸드
시스템은 기존 분야에 더해서 접근성-영양-안전-분배 영역까지도 확장된 체계임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은 산업형 푸드시스템에 비해 공급과 소비의 균형, 사회적 약자
에 대한 배려,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를 중시함

Ÿ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푸드플랜은 정책적 관점에서 정의하자면,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
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 영양개선, 안전관
리, 식생활 교육, 환경보전 등 관련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계획이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해외의 경우, ‘Food Policy’ 또는 ‘Food Strategy’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되고 있음
Ÿ 따라서 지역 푸드플랜은 특정한 지역과 범위 내에서 지역민의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이자 정책임

<그림 Ⅱ- 1> 지속가능형 푸드시스템과 푸드플랜

      자료 : 길청순 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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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푸드플랜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은 생산자인 농업인과 제조·가공·유통업체를 뛰어 넘어 모
든 국민 또는 지역주민이며, 정책의 범위도 국민 또는 지역주민이 해결하고자 하는 먹거리 
문제와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를 통해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를 포괄함

❚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에 기반

Ÿ 푸드플랜은 먹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사회적, 공간적,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사회와 경제의 통합정책으로 다음의 4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먹거리 정의(보장) 실현 : 먹거리 불평등 해소,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 먹거리 기본권 실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 공정한 유통과 소비, 녹색경제 실현 
 먹거리 기반 협동생활경제망 구축 : 사회적경제, 먹거리경제, 일자리창출, 마을자치 실현

 도농상생 실현 : 도시와 농촌의 먹거리, 인력, 자원의 순환 실현

<그림 Ⅱ- 2>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와 푸드플랜의 영역

      자료 : Andre Viljoen and Johannes S.C. Wiskerke, Sustainable food planing. 서울시(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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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최근에는 푸드플랜의 사업영역이 생물종다양성, 지역공동체, 주택, 에너지, 지역개발, 공
유자산(Commons)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특히,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저탄소 식생활, 음식 폐기물 감축, 재생에너
지 이용 확대 등 생활속 실천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푸드플
랜도 건강·안전과 더불어 환경적 활동이 강조되고 있음

 지역개발 과정에서도 먹거리경제를 통한 지역재생과 일자리 창출, 녹색경제, 로컬푸드
(신선한 식재료의 안정적 확보), 지역주민의 정서적 측면, 사회적 위기 대응 등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푸드플랜과의 정책적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음

   

나. 푸드플랜의 성격

❚ 개별정책을 연결한 종합정책 : 농업정책+복지정책+환경정책+경제정책+균형발전정책

Ÿ 푸드플랜은 하나의 독립된 계획 또는 정책이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먹거리와 직·간접적
으로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연결한 종합 계획이자 정책임. 즉 푸드플랜은 농업정책이자 
복지정책이며, 환경정책이자 경제정책이며, 균형발전정책이기도 함 

Ÿ 푸드플랜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부서간 공감대 형성과 업무
협력, 민관의 거버넌스가 뒷받침되어야 함

 실제로 푸드플랜 계획수립과 초기 실행단계에서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가 행정부
서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그림 Ⅱ- 3>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

      자료 : 길청순 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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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플랜은 포용정책이자 도시정책 

Ÿ 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이후 도시의 역동성은 성장의 원천이었으나, 성장의 열매가 많은 
도시들에서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6
년 UN 해비타트 3차 회의에서 ‘포용도시(The Inclusive City)’를 주요 어젠다로 제기함

 포용도시란 ‘모두를 위한 도시(Citied for All)’를 의미하는데, 현재의 시민과 미래 세대
가 살아갈 도시는 모두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물리적, 정치적, 사회적 공간을 공유하고 
적절한 주거와 공공 재화,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함

Ÿ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도시지역에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먹거리 부문도 양적, 질
적 측면에서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불평등과 취약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으
로 대표되는 먹거리 관련 질병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비만의 사회적 비용 2016년 기준 11.5조원(건강보험공단 2018), 최근 급증 추세
 * 영양섭취부족인구 비율 : ‘12) 7.4%→’13) 7.9→’15) 8.5→’16) 10.2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 

 * 과일채소 1일 500g 미만 섭취자 비율 : ‘15) 59.5% → ’16) 62.1%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
Ÿ 푸드플랜은 먹거리 기본권 차원에서 먹거리 취약인구를 배려하고 먹거리의 불평등과 박탈, 

빈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포용정책임  

Ÿ 또한 서울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푸드플랜은 시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복지, 일자리, 도시재
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포용도시 정책과 다양하게 연계될 수 있는 확장성 높은 정책임

<그림 Ⅱ- 4> 서울시 포용도시 의제와 푸드플랜의 관계

      자료 : 길청순 외(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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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정책의 관계 : 로컬푸드 정책은 푸드플랜 정책의 한 축

Ÿ 일부 현장에서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정책의 관계와 개념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Ÿ 개념적으로 보면, 로컬푸드는 지역생산·지역소비를 통한 중소가족농의 보호에 초점을 두
고 있는 반면, 푸드플랜은 모든 시민(국민)의 먹거리 보장과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Ÿ 로컬푸드는 공급자 관점에서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접근되는 경향이 강함

 학교급식·공공급식, 커뮤니티 키친 등의 사업에 있어서도 농산물 공급 관점에서 바라보
는 경향이 강함. 다수의 농업인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푸드플랜을 이해하고 있음

 로컬푸드 정책으로만 접근할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이 직면하고 있는 먹거리 불평
등와 공공성 부족, 먹거리 불안과 불균형적인 식생활, 지역공동체의 약화, 대규모의 음
식 폐기물의 발생 등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음

Ÿ 이에 비해,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생산의 문제와 일반 시민이 느끼는 먹거리 문제를 통합
적인 관점에서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푸드플랜은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먹거리와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를 생활 곳곳에서 발현시켜 지역사회를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관점이 강함

Ÿ 이런 측면에서 보면, 푸드플랜은 시민과 사회가 직면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
합전략이자 정책이며, 로컬푸드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이자 좋은먹거리(Good Food)의 생
산·공급하기 위한 활동이자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의 출발점에 해당함

Ÿ 로컬푸드 관점으로 푸드플랜을 추진할 경우, 거버넌스 활성화와 행정내의 타부서와의 업
무협력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됨

 실제로 푸드플랜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거버넌스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시각차이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푸드플랜과 로컬푸드의 관계와 차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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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푸드플랜 로컬푸드

목    표

∙ 먹거리정의

∙ 생태형 순환체계

∙ 지역활성화

∙ 도농상생 실현 

∙ 생태형 순환체계

∙ 대안 유통체계 구축(판로 확보)

대    상

∙모든 지역주민과 국민

 - 먹거리 취약인구

 - 미래세대

 - 중소가족농

 - 도시민

∙중소가족농

사업지역
∙ 도시와 농촌 전 지역

 - 자치구, 도농복합시, 농촌 시군

∙ 농산물생산 가능 지역

 - 도농복합시, 농촌 시군 

주요사업

∙ 로컬푸드 사업(직매장, CSA 등)

∙ 학교·공공급식, 기업급식 등

∙ 커뮤니티키친

  - 어린이식당, 마을급식 등

∙ 취약계층 영양공급

  - 농식품 바우처 등

∙ 식생활교육

∙ 음식폐기물 저감

∙ 먹거리경제: 외식산업, 제조가공

∙ 도시농업 등

∙ 직매장 중심

  - 꾸러미, 장터, CSA 등도 추진

∙ (광의)학교·공공급식, 기업급식 등

공 통 점
∙ 중소가족농의 조직화, 중소가족농의 기본소득 확보

∙ 로컬푸드, 학교·공공급식, 지역 푸드인증제 추진 

차 이 점

∙ 로컬푸드는 푸드플랜에 비해 먹거리정의 실현, 지역활성화 관점 부족

∙ 푸드플랜의 핵심은 거버넌스

∙ 도시민에 대한 관점 차이 : 로컬푸드는 소비자, 푸드플랜은 주체이자 대상

∙ 도시농업에 대한 입장차이 발생

∙ 푸드플랜은 사업의 확장성이 큰 반면, 로컬푸드는 상대적으로 협소

<표 Ⅱ- 1> 푸드플랜과 로컬푸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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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푸드플랜의 필요성

가. 먹거리 보장성(Security :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능력1)) 제고

❚ 먹거리 미보장 가구 증가 

Ÿ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인정한 ‘5% 미만 기아(the hunger)
국가’2)로 진입한 이후 정부가 기아인구를 공식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Ÿ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최근에 영양섭취부족 인구가 급격하게 빠르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전히 배고픔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양섭취부족자 인구 비율이 2016년에 10.2%로 520
만명에 달하고 있음. 2013년 7.4% 대비 2016년 10.2%로 4년 만에 약 140만명이 증가함

 건강한 식생활의 주요 지표인 과일·채소 1일 500g이상 섭취자 비율(6세 이상)도 2014년 
40.1%에서 2016년 37.9%로 하락함

Ÿ 문은숙(2018)의 국민건강영양조사(2012~2015년)와 지역사회건강조사(2016)의 원시데이
터 분석자료한 자료에 따르면, 먹거리가 불안정 가구(먹거리 미보장 가구)는 전국 평균 
10.14%에 달하며, 배고픔을 동반한 먹거리 빈곤 가구는 1.82%(35만 가구)에 달함

1) Food Security는 식량 또는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주체가 국가이거나 국가적 
차원의 식량확보 능력을 의미할 때는 ‘식량 안보’로 번역하고, 주체가 개인이거나 개인적 차원의 식량확보 능력을 의
미할 경우에는 ‘먹거리 보장’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음 

2)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아인구 측정을 통해 5% 이상인 국가만을 추적 관리하고 있음

먹거리 미보장 가구 비율

<그림 Ⅱ- 5> 지역별 먹거리 미보장와 빈곤 가구 비율 (2012~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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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문은숙 (2018)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먹거리 불안정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5.76%, 가장 높은 지역은 15.11%로 나타나 거의 3배 차이가 나고 있음

❚ 사회적 약자의 먹거리 안정성 약화

Ÿ 가구주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먹거리 미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가구주가 여성, 무직, 65세 이상, 소득수준 중하·하, 중졸 이하 학력인 경우, 먹거리 미
보장 가구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Ÿ 전체 먹거리 미보장 가구 비율과 마찬가지로, 가구주의 특성별 먹거리 미보장 가구 비율
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미보장 가구비율(%) 구분 미보장 가구비율(%)

성별
남성 7.4

소득

수준

하 21.5

여성 14.5 중하 12.2

직업
직업종사자 7.3 중상 4.9

무직 15.7 상 1.0

연령

19~49세 9.1

학력

초졸 이하 16.8

중졸 13.1
50~64세 9.5

고졸 9.2

65세 이상 12.1 대졸 이상 3.6

<표 Ⅱ- 2> 지역별 먹거리 미보장 인구비율 (2013~2015 기준)

자료 : 문은숙 (2018)

먹거리 빈곤 가구 비율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17

65세 이상 먹거리 미보장률 (%)

무직자 먹거리 미보장률 (%)

여성 먹거리 미보장률 (%)

초졸이하 먹거리 미보장률 (%)

<그림 Ⅱ- 6> 가구주 특성별 지역별 먹거리 미보장 가구 비율 (2012~2015년 기준)

자료 : 문은숙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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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영양·건강 불평등 심화

Ÿ 먹거리 불평등 문제는 영양 섭취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식품군별로 먹거리 보장 가구와 미보장 가구의 권장섭취횟수 미만 섭취율을 비교해 보
면, 곡류는 비슷한 수준이나 고기류, 채소류, 과일류는 권장섭취횟수 미만 섭취 가구 비
율이 5~8%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지·당류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음

 미량원소에 대해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먹거리 보장가구와 미보장 가구
간에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식품군별 권장섭취횟수 미만 섭취율 (%)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율 (%)

<그림 Ⅱ- 7> 식품군별 권장섭취횟수 및 영양섭취 기준 미만자 비율

자료 : 문은숙 (2018)

Ÿ 먹거리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은 먹거리 보장 가구와 미보장 가구의 주요 만성질환의 유
병률 차이로도 나타나고 있음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우울증 등 주요 사회적 질병이 먹거리가 부족한 가구가 충분한 
가구에 비해 대략 2~3배 높은 유병률을 보임

 즉, 좋은먹거리(Good Food)의 충분한 공급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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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부족 가구의 당뇨병 유병률 (%) 

먹거리 부족 가구의 고혈압 유병률 (%) 

먹거리 부족 가구의 뇌졸증 유병률 (%) 

먹거리 부족 가구의 우울증 유병률 (%) 

<그림 Ⅱ- 8> 주요 지역별 먹거리 부족 가구의 질병 유병률

자료 : 문은숙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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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가구 구조변화 대응과 식생활 균형 회복

❚ 가정과 사회의 건강유지 비용 증가

Ÿ 식생활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를 보면, 2009년 대비 채소류와 우유 섭취량은 증가하고 나
트륨 섭취량은 감소하여 전반적인 영양섭취는 개선됨

Ÿ 그러나 아침식사 결식률이 상승하고,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식사횟수
는 적으나 한번에 많이 먹는 패턴이 증가하는 등 식생활은 악화되고 있음. 또한, 당뇨 유
병률, 성인과 소아청소년 비만율도 높아지고 있어 불균형적 식생활로 인한 질병은 증가
하고 있음

Ÿ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비만으로 인한 사회
적 비용은 건강보험공단(2018)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1.5조원에 달함

<그림 Ⅱ- 9> 한국 식생활관련 주요 지표   

     자료 : 김종안 외 (2018f)

❚ 1인 가구 증가 : 식사 해결과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Ÿ 2017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28.7%에 달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Ÿ 1인 가구의 우려요소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외로움 해소, 건강관리, 식사
해결 문제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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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1인 가구의 여러 우려요소를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키친(공동체식당, 
마을부엌 등)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큰 상황임

<그림 Ⅱ- 10> 전국 1인가구 지분변화 및 1인가구 주요 우려요소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식생활 변화 대비 필요

Ÿ 고령화, 은퇴인구, 1인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혼밥족, 양극화 등 우리의 식생
활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 분석이 필요함

Ÿ 우리보다 먼저 유사한 변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식생활·소비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변화는 전체 가계지출 가
운데 식품비 비중이 감소함

Ÿ 부류별로 보면,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에 대한 지출은 감소한 반면, 반찬류와 가공품에 
대한 소비는 크게 증가함

<그림 Ⅱ- 11>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

자료 : 후지시마 히로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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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으로의 이동인구의 안정적 정착 지원3) 

❚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저성장·양극화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증가 : 지역이동 50만 시대

Ÿ 1955년생부터 시작되는 1차 베이비붐 세대와 1974년생으로 마감되는 2차 베이비부머까지 
20년(1955~1974) 사이의 1,700만명 수준의 대규모 은퇴 인구의 발생이 예상됨

 이로 인해 소비침체와 경제위축, 사회보장 요구 증대 현실화되고,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일자리 양극화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Ÿ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와 30~40대 청장년층의 귀농귀촌 활성화 등으로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늘어나고 있음. 실제로 귀농·귀촌인 및 가구원은 ‘13년 423천명에서 ’17년에 517
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처음으로 ‘50만명 시대’를 맞이함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귀농‧귀촌인구(명) 422,770 457,511 486,638 496,048 516,817

귀농인구(명) 17,318 17,976 19,860 20,559 19,630
귀촌인구(명) 405,452 439,535 466,778 475,489 497,18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

<표 Ⅱ- 3> 귀농·귀촌 인구 현황

❚ 이동인구의 지역 정착 촉진 : 푸드플랜으로 안정적 소득창출과 공동체 형성 기반 제공

Ÿ 인구이동은 사람과 유무형의 자산의 이동을 동반하고, 이는 이동인구와 더불어 향후 지
역 활력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것임

Ÿ 귀촌인 상당수는 몇 년 지나 귀농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최근 농업농촌 영역의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베이비붐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 이동, 도
시 지역과 제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 부족, 집값을 비롯한 높은 생활비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여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10~15년 정도는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됨

Ÿ 지역으로의 이동인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소득
원 마련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함

Ÿ 푸드플랜은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판로제공과 더불어 먹거리를 매개로 지역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이동인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3) 박영범 외, 포용 농어촌 중장기 비전과 전략연구, 2019.2. 정책기획위원회. 1, 2장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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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정의 글로벌 과제 대응 강화 : 기후환경 변화와 인구 100억 시대 대비4) 

❚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5)‘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

Ÿ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의 CO₂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CO₂ 배출과 흡수가 서
로 완전히 상쇄되는 ‘Net-Zero’ 배출을 달성해야 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 

Ÿ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실행방안으로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정책을 도시와 지방에서 동시에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며, 푸드 마일리지가 높은 식량(육류, 유제품 등) 소비를 줄이거나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는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함

 * 2019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 가능성(likelihood)과 영향력(impact) 측면에서 기후변화, 기

상이변, 자연재해 등 환경적 요인을 최우선 글로벌 리스크로 제시

1. 보고서는 제24차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중요한 과학적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며, 
핵심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의 CO₂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CO₂ 배출과 흡수가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Net-Zero’ 배출을 달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

   - 지구온도 2도 상승과 비교하여 1.5도 상승시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해수면 
상승, 기반시설 등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며,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되는 취약 계층
이 2050년에 수억명 감소함

2.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토지, 도시와 기반시설, 산업구조 등 생활과 경제의 
전 분야에 걸쳐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3. 기후변화 대응은 지구환경 보전과 더불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근절에 있어
서도 매우 중요함

   -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 관리, 자원소
비의 최소화,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은 식량의 소비 등에 국제적 역량이 투입되어야 함

   - 다만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일부 SDGs와 배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가별·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표 Ⅱ- 4>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의 주요 내용 (기후변화센터, 2018)

4) 박영범 외, 포용 농어촌 중장기 비전과 전략연구, 2019.2. 정책기획위원회. 1,2장 요약 정리
5) IPCC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

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임. 전문가 협의체로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다루는 의제들에 대해 특별보고서는 작성하는 것이 주된 활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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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인구 100억 시대에 대한 대비 : 식량자급률 제고는 지역에서부터 출발

Ÿ 세계인구는 대략 2050~2060년 사이에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됨. 세계인구 100억 
시대는 ‘늙은 선진국, 젊은 개도국’으로 표현되며 글로벌 무역 및 경제질서 전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UN의 세계인구 전망(2017) : (’17) 76억명 → (‘30) 86억 → (’55) 100억 → (‘100) 112억
Ÿ 또한, 개도국의 중산층 증가로 육류소비 급증 등 식품 소비형태가 선진국 유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개도국 식생활의 선진국화는 사료곡물 수요의 급증을 의미하는데, 옥스팜 등 국제
기구는 2050년에는 전세계 곡물수요가 지금보다 6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Ÿ 식량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정 수준의 이상의 국내 자급률 유지하는 것은 기후환경
변화와 글로벌 인구 100억명 시대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Ÿ 식량자급률 제고는 지역의 농업기반과 생산주체를 유지하는데서 출발함. 특히, 지역농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농을 유지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함

Ÿ 푸드플랜은 중소가족농이 영농기반의 생태적 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를 지킬 수 있
는 기반을 제공함

 특히, 계약재배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 영농과 적정 생활소득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Ÿ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 속에서 환경 파괴없이 100억명의 인구를 과연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함. 기본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지면 환경 파괴가 
증가하고 이는 지구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됨

Ÿ 연구 내용 : 상세한 환경 세목과 지구 식량 시스템 모델을 결합하여 지구환경의 한계 
내에서 식량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 전세계의 식량 생산과 
소비를 추적함 

Ÿ 연구 결과 : 한가지 해법만으로 지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여러 
해결책이 함께 수행될 때 늘어나는 인구를 지속가능하게 먹여 살릴 수 있음

  - 식품 시스템은 기후 변화, 토지 이용 변화, 담수 자원 고갈, 과도한 질소와 인 입력
을 통한 수생 및 육상 생태계 오염의 주요 원동력임

  - 201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인구 및 소득 수준의 변화로 인한 식품 시스템의 환경 
영향은 기술 변화와 전용 완화 조치가 없을 경우 50~90% 증가함

<표 Ⅱ- 5> 환경제약 하의 푸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들(Springmann 외, 2018, 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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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구 백억 시대, 대비하려면’(사이언스타임스, 2019) 요약 

  - 기후 변화는 더욱 더 식물성-기반의 식단으로 식이를 바꾸지 않는 한 충분히 완화될 
수 없음. 전세계적으로 식물성 기반의 ‘유연한(flexitarian: 채식 위주 식사를 하지
만 경우에 따라 육류나 생선도 섭취)’ 식단을 더 많이 채택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반 
이상 줄일 수 있으며, 비료 사용과 농업용수 및 담수 사용에 따른 환경 충격을 10
분의1에서 4분의1까지 감소시킬 수 있음

  - 농경의 관리 관행과 기술을 개선해 농경지와 담수 추출 및 비료 사용에 대한 압박을 
줄여야 함. 기존 경작지에서 농작물 수확량을 늘리고, 비료를 재활용하거나 균형 
있게 사용하며, 물 관리를 개선하면 환경 영향을 50% 가량 줄일 수 있음

  - 음식 쓰레기나 버리는 음식을 반으로 줄이면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식량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음. 음식 쓰레기나 버리는 음식을 반으로 줄이는 일이 
전 지구적으로 수행되면 환경 영향을 최대 6분의1(16%)까지 감소시킬 수 있음

Ÿ 제언 : 정부 정책과 사업적 접근을 병행하고, 개별정책이 아닌 패키지 정책을 추진함

  - 100억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협력과 실천이 필요함. 식단 문제
에서는 종합적인 정책과 함께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필수적임. 건강하고 식물성 비
중이 높은 식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천 가능하고 매력적
이라고 느껴야 함. 여기에는 정책과 비즈니스적 접근이 병행돼야 하며 학교와 직장 
프로그램, 경제적 인센티브와 라벨링, 식이에 대한 환경 영향과 건강한 식이에 대
한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국가적 식이 지침이 포함돼야 함

  - 농업기술과 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용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메
커니즘에 대한 지원과 비료 사용 및 수질 관리 규제 개선을 포함해, 연구와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농민들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함

  - 버리는 음식과 음식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포장과 라벨링,   
저장과 운반에서부터 법규와 상행위에 이르기까지 전체 식품 공급체계에 걸친 필
요한 조치를 취해 버려지는 음식물을 제로로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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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정학적 리스크와 먹거리 안전망

❚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한 푸드플랜

Ÿ 최근에 국가간, 지역간 국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다자협력체계가 약화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미국의 대외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2019년 분재
장지역에 대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등급 위험지역에 속함

Ÿ 국가적 차원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지정학적 급변사태에 
대해 도시 단위에서도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한 먹거리 안전망 확보가 필요함

 일례로 미국의 볼티모어시의 ‘볼티모어 식량계획’에서 위기대응 방안 마련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그림 Ⅱ- 13> 미국 볼티모어 식량정책구상(BFPI) 사례 

<그림 Ⅱ- 12> 2019년 국제 갈등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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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방소멸과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한 대응6) 

❚ 1995년 WTO체제 이후, 본격적인 글로벌 체제에 편입

Ÿ 농산물 수입 확대로 국내 농산물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농업산출과 농가소득이 정체되
며 도·농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Ÿ 축산 중심, 대규모 단작 체제와 주로 고령농(高齡農)으로 구성된 영세·중소농이 공존하며 
농가간에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Ÿ 특히, 농업을 이어갈 후속세대의 미확보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서 농업 생산 뿐 아니라 
농촌 공동체의 와해 등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구분
실적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업 총생산액(조원) [경상] 49.8 49.2 49.0 47.6 48.2

농가수(만호) 114.2 112.1 108.9 106.8 104.2

농가소득 (백만원) 34.5 35.0 37.2 37.2 38.2

 - 농업소득비중(%) 29.1 29.5 30.2 27.1 26.3

곡물자급률(%) 23.3 24.0 23.9 23.7 23.4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8.3 5.9 4.5 4.8 4.9

농축산물 수출액(억불) 51.8 56.9 57.2 60.4 63.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주요통계 2018

<표 Ⅱ- 6> 농업·농촌 주요 지표 변화

구분 1990(A) 1995 2000 2005 2010 2015(B) B/A

경작지(3ha이상) 비중(%) 10.2 19.1 25.7 33.3 43.6 43.5 4.3배

논농업(3ha이상) 비중(%) 6.2 14.8 20.0 29.5 37.7　 44.4　 7.2배

시설농업(2천평이상) 비중(%) 25.5 38.3 47.1 52.9 50.7　 51.2 3.8배

한육우(50두이상) 비중(%) 5.5 8.0 25.0 32.5 47.8 63.2 11.5배

낙농(50두이상) 비중(%) 8.7 17.8 50.4 71.6 82.8 88.5 7.8배

양돈(1000두이상) 비중(%) 23.3 36.5 60.2 77.9 88.4 91.0 3.9배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표 Ⅱ- 7> 농업생산의 대농 집중률 변화 추이(1990~2015년)

6) 박영범 외, 포용 농어촌 중장기 비전과 전략연구, 2019.2. 정책기획위원회. 제1장 요약 정리

Ÿ 한국 농업총요소생산성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과 성과를 이루었음. 농업총요소생산성은 1961년=100을 기준으로 2013년 

<한국 농업생산성 위기>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28

 자료 : USDA-ERS(2015), Agricultural Productivity Database 데이터 분석

Ÿ 한국은 집약적 농업 생산 시스템으로 높은 환경부하(環境負荷) 상황에 있음. OECD
분석에서 한국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농지 질소, 인 수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Ÿ 집약적 농업 국가인 네덜란드, 일본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1990년
대 이후 2000년대를 거치면서 극적으로 감축된 것과 비교됨 (특히, 네덜란드)

Ÿ 농약, 비료, 에너지 등 투입 부문과 관련해서는 최근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농업
내의 불균형적 활용이 심각한 상황임. 예를 들어 농업용 면세유 사용은 5천리터 이
상을 사용하는 7%의 농가가 전체의 60% 사용하고, 농사용 전기도 100kW를 사용하
는 0.7%의 농가가 전체의 47%를 사용하고 있음 

  ※ [참고] 농림수산업 석유환산 에너지사용량 : ‘04년 5,545천TOE(3.31%) → ’13년 3,485천TOE(1.7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총조사)

<농업의 환경 부하 문제>

자료 : OECD(2018), OECD국가별 농식품검토보고서 – 한국 농업 혁신,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 도시의 삶의질 악화 및 농어촌 지방소멸 위기 직면 

Ÿ 우리나라의 2013~2015년 평균 도시인구 비율은 82.7%(농촌인구 비율 17.3%)로 OECD 
국가 평균 77.9%(농촌인구 비율 22.1%)에 비해 4.8%P 높음7)

Ÿ 도시지역의 인구집중으로 교통·주택 문제 악화, 지가상승, 환경오염 등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Ÿ 또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농촌의 공동화(空洞化)와 지역자원의 유휴화(遊休化)를 촉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지방소멸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20가구 미만 행정리수(농업총조사) : (’10) 3,091개 (8.5%) → (‘15) 1,270개 (3.5%)
 특히, 농촌 삶의질은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의 부족이 심화되고 교육, 복지 등 기초 서비

스가 약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7) 신유선 외,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농업, 201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은 351로, 주요국가 중 이스라엘 460 이외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중국 328, 일본 224, 네덜란드 253 미국 206 등)

Ÿ 2010년 이후 한국농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정체됨. 주요 선진국들이 R&D투자
를 확대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과 큰 차이가 있음

Ÿ 급격한 인력유출, 투입재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
되며, 새로운 혁신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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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통계청 자료(2019.2)에 따르면, 2031년 52,958천명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하고, 2021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도시 지역보다 농촌을 포함한 지역의 초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KREI) : (‘17) 42.5% → (’30) 54.5% → (‘40) 62.4% 

❚ 식생활의 변화와 먹거리의 안전·안정 문제 심화

Ÿ 국민의 식생활은 가정식에서 외식, 신선식품에서 가공식품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식의 
외부화가 확대되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극도로 상승하였고 단발적으로 이어지
는 먹거리 안전 사고가 먹거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Ÿ 반면, 국내 농업생산은 쌀 이외의 주요 곡물 생산은 미미한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원예작
물도 신선 중심 생산·판매에 머물러 식(食)과의 연계성이 갈수록 취약해 지고 있음

Ÿ 농업, 식품산업, 식생활의 연계가 약화되면서 식량자급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17년 곡물자급률은 23.4%에 머물러 있어 외국에의 의존성이 매우 높은 구조를 가지
고 있음. 기후변화, 지정학적 변화 등에서 중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임

 FAO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곡물수입 의존도가 166개국 중 129번째(역순위)를 
기록함. 사막국가, 도서국가 등을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임

국가명 외국의존률 역순위 국가명 외국의존률 역순위
아르헨티나 -225.3 1 중국 3.4 41

오스트레일리아 -214.8 2 영국 9.1 49
우루과이 -153.1 4 북한 13.6 57
프랑스 -86.3 7 필리핀 17.8 63

우크라이나 -79.5 9 이탈리아 25.3 72

캐나다 -76.7 12 멕시코 30.5 79
태국 -29.4 18 스페인 31.8 83
미국 -19.1 22 뉴질랜드 36.5 88

브라질 -15.3 24 이집트 42.1 98
베트남 -12.6 25 스위스 54.7 109
덴마크 -11.2 28 앙골라 64.1 118

독일 -8.6 31 말레이지아 72.6 125
인도 -8.6 32 일본 75.8 128

폴란드 -4.8 34 한국 77.3 129
미얀마 -2.0 36 이스라엘 93.2 141

(자립·수출국) 37개국 (의존국) 129개국
자료 : FAOSTAT, www.fao.org/faostat

<표 Ⅱ- 8> 곡물수입 의존률 주요국[총166국] 현황 (2011-2013 3개년 평균)
(단위 : %)

http://www.fao.org/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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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17년 23.4%로 사상 최저치였던 2013년의 23.3%에 근접함. 
식량자급률도 48.9%로 2016년 50.8%에서 1.9%포인트 하락함. 국제식량안보지수는 
2012년 21위에서 2018년 25위로 하락하여 전체적인 식량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곡물자급률 : (‘12) 23.7% → (‘14) 24.0% → (’16) 23.8% → (’17) 23.4% 

  - 식량자급률 : (’12) 45.7% → (‘14) 49.7% → (’16) 50.8% → (’17) 48.9%

  - 국제식량안보지수8) : (‘12) 21위 → (’15) 26위 → (’17) 24위 → (’18) 25위

Ÿ 2017년말 곡물자급률을 품목별로 보면, 보리쌀 24.9%를 제외하고 밀 0.9, 옥수수 
0.8, 두류 5.4% 등 대부분의 곡물에서 극히 미미한 자급률을 보이고 있음. 사료용을 
제외한 주요 식량자급률은 48.9%로, 밀 1.7%, 옥수수 3.3%, 콩 22.0%에 불과함

Ÿ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 목표를 각각 27.3%, 55.4%로 설정함

  - 주식자급률(쌀, 밀, 보리의 자급률)의 주식자급률은 63.6%, 열량자급률(1인당 1일 
권장열량 2,400kcal)은 50%로 설정함

Ÿ 농업생산 여건 등으로 인해 대외의존 현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OECD 국가 
중 식량의 대외의존성이 가장 큰 국가로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국제정치 
여건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큼

<표 Ⅱ- 9>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현황

❚ 현재 추세 지속시 미래 농업·농촌은 현재보다 악화 예상 

Ÿ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의 2040년까지의 전망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흐름을 유
지할 경우 대부분의 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8) 세계식량안보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 GFSI)는 The Economist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식량의 구입능력(affordability), 식량의 공급능력(availability), 품질과 안전성(quality and  
safety), 자연자원과 회복력(natural resources & resilience) 측면에서 식량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임

Ÿ EU에서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국내에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공개되면서 심각한 먹거리 위기 상황으로 진화되었음

Ÿ 일반 계란 뿐 아니라 유기농계란에서도 암 유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계란 출하
정지와 계란가격 급등, 태국·미국에서 긴급수입을 시행하는 등 큰 이슈로 전개됨

Ÿ 타겟은 계란이었으나 국내산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등 전 과정 관리의 불충분성과 
정보·환경 관리 등 국민으로 부터의 낮은 신뢰성이 가장 큰 문제로 이해됨

<표 Ⅱ- 10>  먹거리 안전 : 살충제 계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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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수지 적자가 300억$에 달하고, 농가인구는 15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중도 56.1%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구 분 2017년 2030년 2040년

성장률(%)

무역수지(억$/조원)

1인당쌀소비(kg)

1인당3대육류소비(kg)

경지면적(천ha)

쌀생산면적(천ha)

농가호수(만호)

농가인구(만명)

농가인구비율(%)

65세이상인구비중(%)

명목농업생산액(조)

명목부가가치생산액(조)

곡물자급률(사료용제외)(%)

실질농가소득(천원)

실질농업소득/비중(천원/%)

도시근로자대비농가소득(%)

3.1

188.1(20.7)

61.3

49.1

1,621

865

104.2

242.2

4.7

42.5

48.2

26.7

48.9

34,386

9,034/26.3

63.7

1.6

262.8(29.0)

50.9

60.1

1,496

742 

93.9 

183.1

3.5

54.5

56.8

30.8

44.3

35,362 

8,836/25.0

61.4

0.8

313.3(34.3)

43.0

64.4

1,446

676

93.8

154.7

3.0

62.4

62.5

33.8

42.3

32,128

7,891/24.6

56.1

<표 Ⅱ- 11> 농업·농촌 주요지표 2040 전망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의 2040전망. 포용 농어촌 중장기 비전과 전략연구 재인용.

❚ 지속가능한 농정으로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Ÿ 해방 이후 농업·농촌은 농지개혁, 쌀자급, 인적·물적 자원의 유출 등 경제성장의 토대 역
할을 담당하였으며, 비약적 생산성 향상, 기아탈출,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함

Ÿ 1980년대 이후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농정으로 네덜란드와 일본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고투입(高投入)-고산출(高産出) 집약적 농업 생산구조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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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러한 집약적, 산업형 생산체계로 생태·환경 문제, 외부자원 의존형 생산구조, 품목집중
과 수급불안 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다양한 한계9)가 나타나고 있음

Ÿ 이런 측면에서 보면, 푸드플랜은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임

 농업에 대한 관점도 생산, 유통에 한정되어 있던 것으로 가공, 식품, 서비스, 소비, 분
배, 환경 분야로 확장하여 우리사회의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
볼 수 있게 됨

 기존의 전업농 중심의 농정을 중소가족농까지 포괄하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국민 먹거리 보장을 정책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농업으로의 농정의 전환을 
대표하는 정책임  

  

<그림 Ⅱ- 14> 푸드플랜과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 박영범 외 (2018)

9) OECD(2018)에 따르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농지의 질소와 인 농도가 가장 높은 수준. 집약적 농업 국가인 네덜란드, 
일본도 여전히 높으나,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감축. 농약, 비료, 에너지 등 투입은 감소 : 농림수산업 석유환산 
에너지사용량 2004년 5,545천TOE(3.31%) → 2013년 3,485천TOE(1.7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총조사). 농가계
층별 투입 불균형 심각 : 농업용 면세유 사용은 5천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7%의 농가가 전체의 60% 사용하고, 농사
용 전기도 100kW를 사용하는 0.7%의 농가가 전체의 47%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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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요약 및 시사점

Ÿ 우리 사회가 사회양극화,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으로의 인구이
동, 기후환경변화 대응, 지정학적 변수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이 새
롭게 도약하고, 도시지역에서는 먹거리 정의가 실현되고 지역공동체가 살아나며,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함

Ÿ 이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 푸드플랜임.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정책이기 때문임

Ÿ 푸드플랜은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Ÿ 먹거리 문제는 생활 속에서 직접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천가능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Ÿ 푸드플랜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촌이 새롭게 도약하고, 도시지역에서는 먹거리 정의가 
실현되고 지역공동체가 살아나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Ÿ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분석과 민관의 협력을 통한 맞
춤형 전략수립, 다양한 정책수단의 창조적 활용 및 혁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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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푸드플랜 추진동향과 사례

가. 국내외 추진 동향

□ 푸드플랜의 국제적 흐름

❚ 푸드플랜은 지역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글로벌로 확산

Ÿ 푸드플랜이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
한 계획과 정책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됨

Ÿ 지역 푸드플랜이 도시단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글로벌 이슈의 발생과 더불어 먹
거리 정책의 주체와 대상이 확장되어감

Ÿ 최근에는 푸드플랜이 UN의 지속가능발전협약,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인 파
리협약 등과도 관련성이 높아지는 단계임   

<그림 Ⅱ- 15> 푸드플랜의 시기별 국제적 동향

자료 : 박영범 외 (2018)

❚ 지역 푸드플랜 : 2000년대 이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수립. 먹거리공공성과 로컬푸드

Ÿ 지역 푸드플랜은 1990년대 이후 지역경제·생활경제 위기에서 건강·안전 수요에 대한 지
방정부의 대응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됨

 특징적인 것은 2015년 밀라노 푸드협약을 계기로 도시간 국제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지
역 푸드플랜 역시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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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밀라노 푸드협약

2015년 밀라노 국제 엑스포에서 51개국, 117개 도시 및 단체가 참여하는 ‘밀라노 도시 푸드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세계 주요 도시의 먹거리정책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이행해야 할 

활동으로 ‘37개의 권장행동’을 발표함

2015년 당시 국내에서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여수시가 참여하였으며, 이후 완주군이 추가로 

협약에 참여함. 2018년 서울시는 먹거리 공급과 유통분야 특별상을, 완주군이 거버넌스 부문 

특별상을 각각 수상함

<그림 Ⅱ- 16> 밀라노 도시 푸드 정책 협약(Food Policy Pact, 2015)

<그림 Ⅱ- 17> 세계 주요 도시의 먹거리 정책 주요 내용

  자료 : 배옥병, ‘지속가능한 먹거리 종합정책과 먹거리 공공조달 정책 방향’, 2018.9, 농식품부 
먹거리선환체계TF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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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푸드플랜 : 2007년 세계식량 위기 이후 확산. 먹거리보장과 식생활개선에 초점 

Ÿ 국가 푸드플랜은 2007~2008년 세계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식량안보·먹거리보장을 국가 
어젠다로 재인식하면서 본격화됨

 특히 비만 등 불균형적인 식생활로 인한 국민의 건강악화와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융위기로 인해 먹거리 취약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기후환경위기 등 
글로벌 과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응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국가안보와 기본
권 차원의 먹거리 보장(security)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됨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이후 국가 차원의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이 본격
적으로 수립 추진됨

<그림 Ⅱ- 18>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 사례

Ÿ 최근에도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국가가 증가함. 2017년에 스웨덴이 의회 승인을 거쳐 발
표하였으며, 2019년 3월에는 캐나다가 국가 푸드플랜을 발표함

 스웨덴의 푸드플랜은 러시아와의 안보 불안 때문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자급률 50%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함

※ [참고]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먹거리정책 재정립 사례

- 2017년에 대통령 지시로 총리 주관 하에 ‘Loi EGalim(농업 및 식품법)’개정을 위해 국가적인 

논의 플랫폼을 6개월간 운영함(‘17.7~12)

- 그 결과로 대규모 유통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짐에 따른 생산자의 시장교섭력이 낮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9년

부터 시행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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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 19> 프랑스의 범사회적 먹거리정책 논의 

 자료 : 박영범 외(2018)

- 법규명칭 : 농식품 분야 상업적 관계의 균형 및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을 위한 법 

             (LOI POUR L'EQUILIBRE DES RELATIONS COMMERCIALES DANS LE SECTEUR 

AGRICOLE ET ALIMENTAIRE ET UNE ALIMENTATION SAINE ET DURABLE)

- 주요 내용 : ① 농산물 구매가의 10% 마진을 붙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금지 (상법에서 

‘구매가 + 10%마진’을 손실의 경계선으로 봄)

             ② 판촉행사(promotion)에 대한 규제 강화로 ‘1+1’ 판매금지, ‘2+1’ 판매 허용

             ③ 판촉행사는 총액의 1/3, 물량기준으론 25% 이내로만 허용

             ④ 동물복지 강화 : 대상영역을 사육에서 운송, 도축까지 확대

             ⑤ 2022년부터 공공기관 급식에 로컬푸드 50%(친환경 20% 포함) 이상 포함

             ⑥ 음식물 쓰레기 저감 활동 강화

             ⑦ 2020년부터 학교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물병 사용 금지

❚ 국제 협약 : 지속가능한 농업, 빈곤과 기아 퇴치, 인구증가와 기후환경변화 대응  

Ÿ 국제 협약은 개발도상국들의 빈곤과 기아 퇴치 차원에서 과거에도 식량문제가 논의되어 
왔으며, 2015년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새롭게 제시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 균형잡힌 생
산과 소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

Ÿ EU도 2016년에 ‘EU Food 2030’을 발표함. Food 2030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 ‘기후에 대응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식품시스템의 순환
성과 자원효율성’, ‘지역사회의 혁신과 권한 부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2030년
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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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10)

- SDGs는 UN이 2016~2030년에 국제사회에 제시한 공동목표를 말함.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부문

에서 모두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함

- 특히, 17개 목표 가운데 7개(Goal 2, Goal 3, Goal 6, Goal 10, Goal 11, Goal 12, Goal 13)가 푸드플

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임

-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을 ①지역 차원(환경 측면) ②국가 차원(이용가능성 측면) ③가구 차원( 

접근성 측면) ④개인 차원(활용성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모든 SDGs은 이 네 가지 차원과 

관련이 있음

- 특히 Goal 12, Goal 16, Goal 17은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을 구성하는 네 가지 차원 모두에 포

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을 구성하는 네 가지 차원은 상호 관련되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의‘안정성(Stability)’을 유지할 수 없음. 지속가능

한 식품시스템의‘안정성(Stability)’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을 구성하는 네 

가지 차원 각각에 관련되는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자료 :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

<그림 Ⅱ- 20>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푸드플랜연계

10) 윤지현 외, 지속가능한 식생활·영양 정책 선진 사례 및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개편방안 연구, 2018.12. 농림축산식
품부·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p115~118 요약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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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ropean Public Health Association(2017). Healthy and Sustainable Diets for 
European Countries

<그림 Ⅱ- 21>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과 지속가능발전목표

<표 Ⅱ- 12>  EU Food 2030의 우선순위 정책과 내용11)

11) 윤지현 외, 지속가능한 식생활·영양 정책 선진 사례 및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 개편방안 연구, 2018.12. 농림축산식
품부·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p122. 

우선순위 내용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

영양가 있는 음식과 물을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함 

- 이는 기아와 영양실조를 줄이고,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성과 추적

성을 보장하고, 비전염성 식생활 관련 질병의 발생률을 줄임 

- 또한, 모든 시민과 소비자가 건강과 웰빙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건

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움

기후에 대응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대응 식품시스템의 구축은 기후변화에 적응

하고 천연자원을 보존하며 기후변화를 완화시킴

- 이는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문화적·환경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식품시스템(생산, 가공, 유통 및 

물류 포함)의 포괄성을 확보함

- 자연 자원(물, 토양, 육지와 바다)은 지구환경의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하게 사용되고, 미래 세대에 제공됨

식품시스템의 환경적 발자국을 줄이면서 전체 식품시스템에 자원 효율적 순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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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6). European Research & Innovation for Food & 
Nutrition Security

□ 국내 푸드플랜 추진동향

❚ 푸드플랜 정책 현황 

Ÿ 2017년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83번 과제에 
푸드플랜 수립이 포함됨

 ‘2018년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하위 과제로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8~2022’에서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를 2022년 100개소까지 선정하여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Ÿ 푸드플랜 계획수립에 대한 지원은 2018년에 9개소, 2019년 18개소를 실시함

 2018년 지원대상 : 기초지자체 8개소, 광역지자체 1개소 등 총 9개 지자체
  * 기초지자체(8) : 서대문구, 유성구, 춘천시, 청양군, 완주군, 나주시, 해남군, 상주시

  * 광역지자체(1) : 충청남도

  * 거버넌스 구축 지원 : 10개 지자체

 2019년 지원대상 : 기초지자체 15개소, 광역지자체 3개소 등 총 18개 지자체
  * 기초지자체(15) : 수원시, 이천시, 평택시, 괴산시, 부여시, 서산시, 대덕구(대전), 김제시,

                    익산시, 순천시, 장성군, 구미시, 거창군, 김해시, 진주시

순환성과 자원효율성

원칙을 구현함

-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적인 식품시스템에 순환성을 적용하고 식품

손실과 낭비를 최소화함 

지역사회의 혁신과 

권한 부여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함

- 광범위한 혁신 생태계로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회의 요

구, 가치, 기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과 부가가치 제품, 상

품, 서비스의 창출을 유도함

- EU 전역에서 점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번창하는 도시, 농

촌 및 해안 경제와 공동체를 육성함

- 산업 및 식품 생산자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시장은 공정한 거래 및 가격, 포용성 및 지속가

능성을 촉진함

- 모든 지리적 규모(Local to Global)에서 식량·영양 안보 관련 정

책 개발 및 구현을 지원하는 과학적 증거와 폭넓은 다양한 활동가

의 지식을 발굴하여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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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지자체(3) :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시

  * 먹거리 실태조사 지원 : 7개 지자체 지원 (용역 형태로 공통 진행)

Ÿ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해 2018년에 로컬푸드를 공공기관 급식과 군 급식에 공급하는 시
범사업을 추진함

 추진배경 : 공공급식 분야는 적정 가격으로 연중 안정적인 물량을 소비하는 대량 수요처로 
식재료 시장규모가 연간 7조원에 달하고,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16.1.14 발효)으로 우
리나라도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이 가능해짐

  * 미국, EU, 일본 등은 이미 공공급식에 지역산(국산) 우선 사용 제도화

 공공기관 급식 :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로컬푸드 공급 시범사업 추진. 단계적으
로 전체 혁신도로 확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반영

 군 급식 : 접경지 시범지역(강원 화천, 경기 포천)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추진. 단지장 
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 추진. 장성 상무대, 논산 훈련소 등 비접경지역으로 확대 추진 

  * 군 급식 지역농산물 사용 현황 : 강원 화천 31.1%, 경기 포천 33.2%

  * 단지장 제도 : 군납 농협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농가관리, 납품농산물 수집 등의 역할을 

하는 관행적 중간유통단계

Ÿ 푸드플랜 사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방식을 ‘먹거리 계획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대해 푸드플랜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개
발하여 추진함

 기본방향 : 지역 푸드플랜 우수 지자체와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여 푸드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지원대상 :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급식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시·군·구)

 대상사업 : 패키지 12개 사업(농진청 사업 2개 포함), 가점 부여 20개 사업
 지원내용 :  9개 시·군 선정. 5개년(‘19~’23) 간 국고 404억원 지원
  * 선정대상 : 화성시, 세종시, 청양군, 군산시, 완주군, 전주시, 나주시, 해남군, 상주시

 먹거리 계획 협약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간 협약
 운영 지원 : FD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 전담 자문단의 일대일 현장지원 추진

      ※ [참고]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지자체가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 패키지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최장 5년간의 사업계획을 제

출하면 계획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일괄적으로 정책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추진 방식
 선정된 지자체에는 패키지 지원에 포함된 사업은 일괄지원하며, 연계지원 사업은 가점을 

부여하여 공모 시 인센티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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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행년도 사 업 명

패키지

지원

‘19년도

(7개사업)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APC), 직매장설치교

육홍보지원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신활력플러스),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

사업, 식품소재및 반가공산업육성, 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사업 

‘20년도

(5개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농진청), 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농진청)

연계

지원

(가점)

‘19년도

(20개사업)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육성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과수고품질시설 현대

화 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원규모화사업(융자), 학교급식지원센

터 운영활성화 사업, ICT융복합확산, 시설원예현대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산지유통활성화(융자), 전통시장농산물판매촉진, 유통시설현대

화,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농식품시

설현대화(융자),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융자), GAP생산여건 조성(농관원), 토

양용수안전성분석사업, 바른식생활교육 체험확산사업,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표 Ⅱ- 13> 2019년 푸드플랜 패키지지원 사업 내역 

❚ 광역단위 푸드플랜 확산

Ÿ 민선 7기 지자체 선거 이후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푸드플랜 수립이 확산되고 있음

Ÿ 현재 광역지자체 17개 가운데 9개 
시도가 푸드플랜을 수립하였거나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3개 
시도도 푸드플랜 계획 수립을 검토
하고 있는 상황임

 푸드플랜 비전 선포 : 서울시
 연구 완료 : 세종시, 경기도,
             충청남도

 연구 진행중 : 경상남도, 대전시, 
               전라남도
 연구 계획중 : 부산시, 제주도 등

 추진검토 : 인천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Ÿ 또한, 최근에는 대도시와 농촌지역이 

포함된 인근의 광역지자체간 연대를 
통한 광역 먹거리망 논의도 확대되고 있음

<그림 Ⅱ- 22> 광역 푸드플랜 추진 현황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43

 부산·울산·경상남도는 광역 먹거리 협약을 2019년 3월에 체결하였으며, 대전·세종·충청
의 광역 먹거리망 구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음

<그림 Ⅱ- 23>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협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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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추진 사례

① 서울특별시

❚ 광역지차체 1호 푸드플랜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2년간의 민관협의로 수립

Ÿ 서울시는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를 2013년에 1차 진행하였으나 정책에 반영되지 못
한 경험이 있었음

<그림 Ⅱ- 24> 서울특별시 푸드플랜의 민간 거버넌스 활동내역

Ÿ 서울시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2015년에 다시 논의를 시작한 이후 민관 거버
넌스 구성하여 공무원들의 철저한 내부학습과 협업,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반시
민의 제안과 논의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함

 2015년 이후 2017년 6월 계획 발표 시점까지 총 119회의 민관 거버넌스 활동이 진행됨

❚ 철저한 실태조사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

Ÿ 서울시는 계획수립 2년 동안 시민사회와 행정조직 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객관적 데
이터에 의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

 예1) 만 19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 8.4%(서울), 고혈압 유병률 23.9%(서울), 초·
중·고등학생의 비만 유병률(‘15년) 각 14.7%, 13.9%, 18.2% 기록 

 예2) 서울시에서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나트륨 함량 모니터링 결과 도시락 1개당 
평균 1,366.2㎎으로 하루 권고상한치의 68.3%에 상당(’16, 서울시)

 예3) 경제적 이유로 식품안정성 미확보 가구 5.1%, 서울시 총 18만가구12)

 예4) 음식물쓰레기 1인 하루 발생량 0.31㎏, 17개 시‧도 중 발생량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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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19세 이상 고도비만율 추이> <초·중·고등학생 비만 유병률>

<소득수준별 영양섭취 부족자 분율> <식품안정성 미확보가구>

<그림 Ⅱ-25> 서울시 먹거리실태 조사 사례 

자료 :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 (2017)

❚ 서울시 푸드플랜은 ‘푸드플랜 수립의 교과서’

Ÿ 서울시 푸드플랜 수립과정은 크게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지역 먹거리 현황 분석  
2>거버넌스 구성 및 의제 설정  3>관련 정책분석  4>실행프로그램 마련  5>정책조정 및 
예산 확보  6>제도화의 과정으로 진행됨

Ÿ 푸드플랜이 일반적인 계획수립 과정과의 가장 큰 차이는 거버넌스 구성 및 의제 설정을 
먼저 진행하고, 그 거버넌스 내에서 계획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을 마련하였다는 점임

Ÿ 서울시 푸드플랜의 또하나의 특징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의제 설정, 정책조정 과정을 총
괄하기 위해 2015년 계획수립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먹거리정책 조정관’을 선임하여 운
영하였다는 점임

 조정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자칫 일하는 방식과 관심사의 차이로 인해 민관 거버넌스가 
‘갈등의 장’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부서간의 협업을 조율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선진적인 사례임

12)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0.7%) 또는 가끔(4.4%)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가구 총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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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 26> 서울특별시 푸드플랜의 추진 체계 및 프로세스

❚ 서울시 푸드플랜의 비전과 주요 내용

Ÿ 비전 :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Ÿ 주요 내용 : 4대 영역(건강, 보장, 안전, 상생), 5대 분야(4대 영역+추진체계), 26개 과제

<그림 Ⅱ- 27>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비전 및 주요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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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연대 : 서울시 먹거리문제 해결의 출발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Ÿ 서울시는 시민의 먹거리불안 해소와 건강 증진,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핵
심전략으로 도농연대를 채택함. 이는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기반이 부족한 서울시가 먹거
리정책의 출발점인 안전·안심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

Ÿ 도농연대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친환경학교급식에 더해서 2017년부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농촌지자체와 협력 방식으로 추진함

 2018년까지 7개 자치구와 7개 농촌지지자체간 공급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역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2018년에는 어린이집 중심으로 진행되어 사업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하반기 이후 공급
대상과 공급품목이 늘어나고 공급체계도 안정화되면서 활성화되고 있음

자료 :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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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 28>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MOU 체결 현황 (2018년 기준)

❚ 먹거리 시민위원회 구성 및 조례제정

Ÿ 서울시는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성공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2030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확장된 개념으로 수립하기 위해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
하고, 그에 근거하여 ‘먹거리 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서울시의 먹거리 기본조례는 2017년 9월 제정하였으며,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추
진과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현재 먹거리 시민위원회는 7명의 당연직 위원과 10개이 분과위원회(124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조정분과를 별도로 운영하여 각 분과별 세부 논의내용을 종합하고 있음

Ÿ 한편, 2017년 먹거리 마스터플랜이 시민들의 먹거리불안을 해소하고 먹거리공공성을 높
이는데 초점이 있었다면, 2030년 마스터플랜은 1>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
스와 음식폐기물 감축  2>먹거리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먹거리 기반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재생까지 확장된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② 전라북도 전주시

❚ 대한민국 1호 푸드플랜 ‘전주푸드2025플랜’

Ÿ 전주시는 인구 65만명, 농가인구 2만명, 농산물 생산액도 800억원 이상의 도농복합도시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합한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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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주시 푸드플랜은 ‘2015년 ‘전주시 미래 농업·농촌발전계획 연구’에서 기본방향이 제시됨

Ÿ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7월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조례가 제정되고, 9월에 재
단법인을 설립하고, 2015년 11월에 ‘전주푸드 2025플랜’을 발표함

<그림 Ⅱ- 29> 전주시 푸드플랜 수립배경

❚ 전주푸드2025플랜의 주요 내용 

Ÿ 비전은 ‘안전한 먹거리·지속가능 농업으로 건강한 시립·자립하는 품격의 전주’로 설정하고, 
지역의 먹거리체계를 지역생산-지역소비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5대 목표와 14대 
핵심 과제를 제시함

 생산체계 : 시장대응 전주농업,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구축, 공동체기반 농민가공 활
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전주푸드 생산과 공급을 위한 기획생산, 시장대응 체계를 
구축함. 농촌 가공이 핵심사업임

 유통체계 : 전주푸드 관계시장 사업거점 구축, 기존 유통 지역화와 시장대응력 강화, 골
목상권의 전주푸드 연계를 강화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전주푸드 구매, 먹거리 접
근성 개선을 위한 거점을 조정함

 소비체계 : 생활 속 도시농업 활동 활성화, 소비자 생활협동 조직 활성화,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먹거리 확대, 모두가 함께 하는 먹거리 복지 실현으로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
한 전주푸드를 먹을 수 있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함

 리사이클 : 전주푸드 폐기물 최소화 생활화, 전주푸드 자원순환센터 운영으로 환경 배려
와 건강사회 환경조성을 조성함 

 실행체계 : 전주푸드 통합 추진체계와 전주푸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 참여를 제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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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 30> 전주푸드2025플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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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순환체계 활성화에 초점 : 시민수요 의제발굴,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미흡

Ÿ 전주시의 푸드플랜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순환체계 구축과 급식사
업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 발표되었으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후적인 거버넌스 추진으로 
상당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함

 상대적으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민관의 거버넌스와 행정조직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이로 인해 먹거리 의제 발굴과 내용도 상대적으로 좁
아진 측면이 있음

 계획의 실행과정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이자 사업실행조직인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 직
매장 및 물류센터의 확보에 많은 역량이 집중됨

 이 과정에서 농업인, 시민사회, 행정내부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으나 사업설명 위주로 진행
되어 공감대 형성에 한계를 나타내기도 함

Ÿ 향후 민관 거버넌스의 제도화와 로컬푸드 중심의 푸드플랜에서 먹거리 의제를 확대하고 시
민단체의 중심의 푸드플랜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함

자료 : 전주푸드2025플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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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내용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직매장 2개소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 사업 추진

전주푸드 농가조직화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농가 및 생산농가 교육

전주푸드 6차산업 활성화 ∙전주푸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체험‧교육사업 추진

전주푸드 협동경제 육성 ∙전주푸드 1차 생산 농산물에 대한 가공 상품화

온라인 쇼핑몰 구축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전주푸드 시장 확대

<표 Ⅱ- 14>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2019년 사업계획 기준)

<그림 Ⅱ- 31> 전주시 푸드플랜의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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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 추진 사례

① 미국 버몬트주의 ‘Farm to Plate 2011-2020’

❚ 추진 배경 및 주요 전략

Ÿ 전통적 농업지역인 버몬트주는 인구 62만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임. 1990년대 말 경
제 불황으로 농가 파산, 낙농업의 몰락, 토지황폐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 ‘자원의 역외유출’ 축소와 지역순환경제 육성을 목표로 직거래활동이 확산됨

Ÿ 이를 계기로 2009년 의회에서 ‘Farm to Plate Investment Program’ 법을 통과시키고, 
Vermont Sustainable Jobs(VSJF, 비영리기관)에 향후 10년간의 ‘Farm to Plate’ 전략
계획 수립을 위임함

Ÿ VSJF는 2009년부터 18개월간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Farm to Plate 2011-2020’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의회는 이를 승인함

 VSJF는 1995년 버몬트 주의회가 버몬트주의 경제, 사회 및 생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주정부, 민간부문 사업 및 비영리 기관과 제휴하기 위해 만든 비영리 조직임. 주로 농업 
및 식품 시스템, 산림 제품, 폐기물 관리, 재생 가능 에너지 및 환경 기술 분야에서 비즈
니스 지원, 가치 사슬 촉진, 네트워크 개발 및 전략 계획 등을 제공함

 VSJF는 주 의회의 요청에 따라 Farm to Plate에 25개 분야별 세부목표를 제시함. 매년 
각 목표의 달성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년 연차보고서로 발표하고 있음

  * 예산운영(2017년) : 수입 736천달러로 민간재단이 59%, 주정부 지원이 31% 차지
  * 운영인력 : 정규 상근직 3명, 타기관 파견직 포함시 10명

❚ 버몬트주 푸드플랜의 특징

Ÿ 버몬투주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위해 농업분야 뿐
만 아니라 식품산업, 에너지, 지역금융 분야까지 포괄하는 푸드플랜을 수립함

 25개 목표를 9개 영역으로 재분류 할 수 있는데, 농업, 식품산업, 환경, 금융, 에너지 등이 포괄됨

 주요 9대 분야 : ①로컬푸드 경제  ②농업 생산 및 공급  ③로컬푸드 식품 및 산업분야 
육성, 농장교육  ④관외 및 일반 식품점의 로컬푸드 확대  ⑤쓰레기 자원화와 주민 영양
관리  ⑥식품 관련 전문가 육성과 기업 육성  ⑦식품산업 확대 및 고도화, 자금 조달 지원  
⑧지역기금 활용, 에너지, 정책분야 등 행정의 전략적 접근  ⑨교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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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팜투플레이트 홈페이지 (www.vtfarmtoplate.com)

<그림 Ⅱ- 32> 미국 버몬트주의 푸드플랜 ‘Farm to Plate’구성

❚ 위원회의 구성

Ÿ Farm to Plate 계획에는 약 350여개 기관이 실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음

 각 분야별 협의체가 활동 중이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이행상황과 사업성과를 관
리해 나가고 있음

 * 5개 네트워크 분야 : 소비자교육・마케팅, 농지 이용권한과 관리, 생산・가공, 집하・분산, 노동・식품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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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팜투플레이트 홈페이지 (www.vtfarmtoplate.com)

<그림 Ⅱ- 33> 버몬트주 푸드플랜의 위원회 구성

❚ 추진 성과

Ÿ 2018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①로컬푸드 구입액이 1억 7,600만 달러에서 
2억 8,900만 달러(전체 음식·음료 판매액의 12.9%)로 증가하고  ②신규 일자리가 6,559개, 
신규 창업기업이 742개소가 발생하고  ③식량난에 시달리는 가정의 비율은 13.2%에서 
9.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② 미국 뉴욕시

❚ 로컬푸드 중심의 미국 먹거리정책

Ÿ 9.11 테러 후 미국 내 자급자족에 대한 관심 증가하였으며, 오바마 헬스케어 정책에 힘
입어 신선농산물 섭취 캠페인이 활성화됨

 2008년 농업법 개정과 오바마 정부 로컬푸드 정책에 힘입어 자치주와 지역단위에서 먹
거리 전략과 계획을 다양하게 수립됨

 특히, 2010년 미셸 오바마 주도로 시작된 Let’s Move(아동비만 퇴치 캠페인)로 학교
급식, 가정에서의 로컬푸드와 신선 과일 및 채소 섭취 운동이 확산됨

❚ 뉴욕시의 먹거리정책 비전보고서 ‘Food Works’

Ÿ Food Works는 2010년 블룸버그 시장 재임 당시에 뉴욕시 의회에서 제안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향한 비전’으로 행정, 시민단체 등 관련기관이 약 1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한 전략 보고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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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소비후 처리 등 5분야 59개 정책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권고안에 대한 실행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푸드정책위원회 신설과 보고서에 대한 지속

적인 업데이트, 푸드 정책 각 단계에 대한 현황조사 법제화 등을 제안함

<그림 Ⅱ- 34> 미국 뉴욕시의 먹거리정책 주요 흐름

Ÿ 이를 기반으로 뉴욕시는 먹거리 정책의 6대 목표를 설정하고 420개 활동지표를 통해 세부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함

 목표① 월빙 영양개선 : 건강을 증진하고 식기 관련 질환을 감소시키는 정책

 목표② 먹거리 안전 홍보 : 기아와 식량 불안정을 줄이고 건강 유지에 필요한 먹거리의 
질과 양을 제공하는 정책

 목표③ 푸드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강화 : 먹거리 정책을 형성하고, 특별 이익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

 목표④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푸드시스템 구축 : 먹거리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먹거리의 생산과 분배를 개선하는 정책

 목표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 :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물 오염 및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역의 농경지를 보호하는 정책

 목표⑥ 식품업계 노동자 지원 : 식품업계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과 복리 후생, 안전한 
노동 조건 및 권한을 제공하는 정책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57

자료 : 뉴욕시의회, Food Works (2010) 

<그림 Ⅱ- 35>  뉴욕시의 Food Works(2010)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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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 푸드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Ÿ 푸드위원회는 농산물 및 식품 관련 21개 조직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정부기관
장과 정부와 농업대학 학장이 임명한 농가, 학교, 소비자, 영양사 대표와 복지 분야 전문
가가 참여하고 있음

Ÿ 주요 역할은 1>저소득층, 어린이 및 노인의 건강한 음식 섭취 개선방향  2>뉴욕시의 농
산물을 지역내에서 소비 확대하는 방안  3>유기농 식품의 소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함

<그림 Ⅱ- 36> 뉴욕시 푸드위원회 구성

❚ 시 조례에 따라 주기적 모니터링 결과 발표

Ÿ 뉴욕시의 Food Metrics Report : Local Law 52에 따라 먹거리정책관련 19개 지표 발표 

<그림 Ⅱ- 37> 뉴욕시의 Food Metric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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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캐나다 토론토시

❚ 2010년 ‘Toronto Food Strategy : Cultivating Food Connections’발표

Ÿ 캐나다의 토론토시는 먹거리정책 전반에 자문과 방향설정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1991년에 
세계 최초로 설립하고, 2001년 토론토 푸드헌장을 채택하였으며, 2007년에는 토론토 식
품현황 보고서 발표함. 세계적으로 먹거리정책을 선도하고 있음

Ÿ 2008년 시 의회는 먹거리정책 위원회의 ‘토론토 먹거리 전략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으며, 
그 결과로 2010년에 Toronto Food Strategy를 발표함. 이 전략은 토론토 먹거리 전략은 
인간과 환경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푸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함

 (주요관점) 대량생산체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건강에 기반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
을 통해 탄력성(resilience), 형평성, 지속가능성 실현하는데 초점을 둠

 (푸드헌장과 푸드전략의 관계) 푸드헌장은 토론토 먹거리 전략의 기본정신이자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함 

 (주요내용) 6개 분야 29개 과제로 구성됨
  * 식품친화적 지역공동체 지원 : 파머스마켓, 커뮤니티키친, 도시농업 등

  * 식품을 녹색경제의 핵심으로 : 소규모 식품기업 창업, 사회적기업 지원 등
  * 빈곤 퇴치 : 저소득층의 소득과 식량안보 보장, 커뮤니티 푸드센터 설치 등
  * 식품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연결 : 로컬푸드 공공조달, 로컬푸드 급식 등

자료 : Food Metrics Report, 2017, 뉴욕시 푸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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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관련 스킬과 정보 제공 : 학생영양 프로그램, 먹거리교육, 토양안전성 강화를 위
한 가이드라인 개발, 이민자 적응 프로그램 등

  * 연방 및 주정부의 건강에 기반한 푸드정책 추진 촉구

 (대표프로그램) 학생영양지원, 정보시스템, 공공조달시스템, 창업지원, 도시농업, 파머스
마켓, 직업교육 등

  * 학생영양 프로그램 : 시정부 지원으로 청소년에 아침, 간식, 점심 급식 지원. 
FoodShare가 주 공급기관. 350개 학교 16만명 수혜

  * Food by Ward : 푸드뱅크, 커뮤니티키친 등 식품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위치정보시스템

  * Procurement (조달) : (예시) 푸드뱅크, 보호소 등이 필요한 물품을 도매가로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 운영(Food Reach)

  * Processing (가공) : (예시) 소규모 창업지원을 위한 사무실 및 가공조리시설 운영
(Food Starter)

  * Urban Agriculture : 커뮤니티가든 등 저소득층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 외에도 
교육훈련의 장으로 활용

  * Farmer’s Market
  * Job Training : (예시) 집주인과 이민자를 매칭하여 이민자가 정원의 과실수를 돌보

는 프로그램(Fruit Tree Care). 
 (거버넌스) 전략실행을 위하여 푸드전략팀 외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별도의 공식적인 행정부서간 협의체를 운영하
고 있지는 않음.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는 별도로 없음

 (기  타) 밀라노 세계푸드정책협약 참여, 2017년 ‘Community Food Works’ 프로그램
으로 밀라노 사무국으로부터 올해의 우수도시 선정

Ÿ 토론토시의 먹거리전략은 농업생산이 미약한 지역으로 주로 시민의 건강과 환경, 지역공
동체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농업생산이 강한 지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참고] 먹거리와 타분야 정책간 연계 요소

 - Food & Health 분야 : 공공보건, 산모-육아, 질병-영양, 기관-협회, 식품-교육

 - Food & Community 분야 : 공공보건, 어린이서비스

 - Food & Jobs 분야 : 경제-문화, 고용-복지

 - Food & Housing 분야 : 쉼터지원, 주택관리, 적정주책

 - Food & Poverty 분야 : 사회발전금융

 - Food & Land 분야 : 시립면허, 도시계획

 - Food as Public Good 분야 : 파크너쉽, 관리, 협업

 - Food Environment 분야 : 환경에너지, 수자원, 공원휴양,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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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토론토 푸드위원회(http://tfpc.to)

<그림 Ⅱ- 38> 토론토시의 먹거리전략(2010)의 목표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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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 먹거리위원회 구성과 할동

Ÿ 공중보건, 보건위원회, 시의원, 시민대표 등 약 3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민간분야(전문가, 활동가, 기관) 참여가 많으며, 미래세대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동
일한 구성 및 역할의 청년 먹거리 정책 협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Ÿ 주요 역할은 토론토 먹거리 정책과 전략에 대한 자문임 

 도시농업 액션플랜, 토론토 지역 농업실행위원회(GTA AAC) 활동, Greater Golden 
Horseshoe 농장 및 먹거리 계획 수립 참여, 토론토 청년 먹거리정책 협회 운영 지원, 
캐나다 국내 푸드정책 조사 실시, 빈곤지역 채소공급사업인 ‘Feeding diversity‘ 프로젝
트 실시, 로컬푸드 활동, Ontario 식품 및 영양 전략 지지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그림 Ⅱ- 39> 토론토시 푸드위원회 구성

 ※ [참고] 토론토 청년푸드정책위원회

 - 2009년 푸드정책에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설립. 현재 4개의 소위원회에서 15명이 활동 중이며 

200여 청년공동체와 연대

 - (주요 활동) 네트워킹, 교육, 정책참여

   * 네트워킹 : 다양한 소모임과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해 청년층을 조직화

   * 교육 : 푸드정책 관련 이슈에 대한 저널 발행, 어린이용 교육자료 발간, 워크숍 개최 등

   * 정책참여 : 토론토 푸드정책위원회 참여(2명 당연직), 국민청원 운동 등을 통해 행정, 의회 등에 적극

적인 의견개진

 - 토론토시 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도시와도 활발한 교류 및 정책연대 추진

 - 연간 예산은 17천달러 규모로 운영. 토론토 푸드정책위원회로부터 일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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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캐나다 밴쿠버시

❚ 2013년 밴쿠버 먹거리전략 2020 발표 : ‘What feeds us?’

Ÿ 밴쿠버시는 2004년 푸드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푸드위원회는 2007년 먹거리 헌장을 발
표함. 시의회는 2013년에 ‘밴쿠버시 먹거리 전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함

Ÿ 밴쿠버 먹거리전략의 특징은 ‘건강도시 전략’과 ‘녹색도시 전략’ 등의 도시종합발전 계획
과 연계하여 공동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임

❚ 밴쿠버 먹거리전략 2020 목표

Ÿ (목표1) 식품 친화적 지역 지향 : 식품관련 기반시설 확충, 로컬푸드시스템 지원

Ÿ (목표2) 주민의 로컬푸드 수행 역량 강화 : 로컬푸드시스템 교육 확대, 푸드시스템 문제 
논의 활성화, 푸드위원회와 연계된 거버넌스 조직 육성, 정보접근 및 이용 확대

Ÿ (목표3) 주민의 로컬푸드 접근성 향상 : 먹거리 보장성 향상, 생태보호, 지역커뮤니티 육성, 
공동체 식량저장, 이동식 건강식품 판매, 건강코너 운영

Ÿ (목표4) 푸드중심 녹색경영 활성화 : 식품관련 녹색일자리 창출, 식품사업 인큐베이터, 
푸드허브 구축, 푸드마일리지 축소, 녹색경제 참여기업의 사회적기업 모델 지원 등

Ÿ (목표5) 민관 참여를 통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육성 : 행정의 식품문제 홍보 
강화, 보건·영양·교육·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쉽 강화

Ÿ 2020년 주요 달성목표 : ①지역 사회 정원은 3,540명에서 5,000명으로 증원 ②도시 농
장은 17개에서 35개로 증대 ③파머스마켓은 9개에서 22개로 확대 ④지역 식료품 시장 4
개에서 15개로 확대

❚ 먹거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Ÿ 먹거리위원회는 식품시스템 분야 전문가 14명(생산,가공,유통,소매,폐기물 등), 대규모 
단체 대표 7명 등 의결권을 보유한 위원은 21명 이내로 구성됨  

 임기 2년이며, 1년간 최소 4번~6번의 위원회를 개최함

 회의 최소 성원수는 11명임
 의결권이 없는 협의회 회원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함
Ÿ 먹거리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1>의회와 시청에 푸드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의견 제시  

2>정책 협의회에 회부 될 수 있는 사항 논의  3>다른 주정부 및 부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밴쿠버 식품전략 담당부서에 자문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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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밴쿠버시 먹거리전략(2013)

<그림 Ⅱ- 40> 밴쿠버시의 먹거리전략 2020(2013)의 목표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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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 41> 밴쿠버시 푸드위원회 구성과 운영

⑤ 파리의 Sustainable Food Plan 2015-202013)

❚ 2015년 Sustainable Food Plan 2015-2020 발표

Ÿ 파리시는 2009년부터 지자체 식품조달 서비스(municipal catering  service)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개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 2020년까지 지자체 먹거리
조달 서비스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50%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Sustainable 
Food Plan’을 발표함 

 정책목표는 지역 농산물, 지역 제철식품, 레드 라벨(지속가능한 어업 인증)을 부착한 식
품 도입을 측정하는 지표와 연결됨 

 정책목표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역할을 환경적 역할, 경제적 역할, 사회적 역할
로 구분하였고, 세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어 각 영역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함

 정책 대상은 파리시가 관리하는 모든 시립 레스토랑이며 학교급식, 유아시설 급식 등을 
포함함(Mairie de Paris, 2015)

Ÿ 실천계획은 모두 18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계획별로 목표, 내용, 잠재적 목표대상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13) 윤지현 외(2018)의 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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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실천 계획

지자체

식품조달

서비스의

수요를

통합 및

구조화

Action 1: 단체 주문의 시도

Action 2: 모범 사례 책자의 제작

Action 3: 지속가능한 주요리에 대한 책자 제작

Action 4: 식사의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이해 향상

Action 5: 지자체 식품조달 서비스의 배달 지점 수 줄이기

Action 6: 물류 관리의 환경적 조항 및 기준 제시

Action 7: 지자체 식품조달 서비스의 탄소배출량 평가 업데이트

Action 8: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권장사항 실행

지자체

식품조달

서비스를 위한

지속가능한

현지 식품 

공급망개발 지원

Action 9: 식품의 원산지 인증 개선

Action 10: 수요와 공급 사이의 체계적 접점 연구 및 수립

Action 11: 파리의 수도공기업(Eau de Paris) 유역에서 유기농법 확장

Action 12: Bio Ele-de-France 협력 조합 회원의 편익과 타당성 평가

Action 13: 현지의 유기농 및 방목한 닭의 달걀 제품 공급망 구축 참여

토론,

의사소통,

직원교육

Action 14: 지자체 식품조달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식품의 인증 혜택 평가

Action 15: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종합적인 훈련프로그램 수립

Action 16: 거래 중점 그룹(trade focus group) 설립

Action 17: 학교기금(Caisses des Ecoles) 클럽 설립

Action 18: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의사소통 표준화 제안

<표 Ⅱ- 15> Sustainable Food Plan의 실천 계획

출처: Mairie de Paris(2015). 2015-2020 Sustainable Food Plan

⑥ 기타 해외사례

❚ 북유럽 국가 연합

Ÿ 먹거리정책은 북유럽 5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6가지 정책 가운데 한가지임

Ÿ 2018년 북유럽식량정책연구소에 지속가능한 식량 정책에 대한 가이드북 ‘Solutions 
Menu’를 발표함

Ÿ Solutions Menu는 5개 분야 24가지 정책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식품 정
책에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됨

Ÿ 영양, 음식문화, 지속가능한 식단, 대중음식 및 식사, 음식물쓰레기 5개 분야에 대해 지
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분야별로 시행해야 하는 필요성, 목표, 참여대상 등을 정리해 벤치
마킹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여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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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 42> 북유럽 국가 연합의 Solution menu(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가이드)

❚ 스웨덴 말뫼시의 먹거리 정책

Ÿ 목표 : 지속가능한 발전과 먹거리 정책 추진

 시민 건강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말뫼 건설에 기여함
 먹거리의 매력 증가를 위해 시의 여러 기능에서 먹거리의 중요성을 강화함
 시 내에서 지속가능한 구매가 100퍼센트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시가 공식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할 때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만을 제공함
Ÿ 먹거리정책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의 의미

 경제적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으로는 폐기물을 줄이고, 조달 협약을 준수함
 사회적 지속가능성 :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질 좋으며, 윤리

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생태적 지속가능성 : 먹거리 생산이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가급적 최소화함

Ÿ 말뫼시의 먹거리 정책 모델 “”EAT SMART“

 육류 소비 감소(S) : 일부 육류를 두류로 대체

 정크푸드와 공허한 칼로리 섭취 최소화(M) :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가 거의 없는 식품 
섭취 최소화

 유기농 식품 증가(A) : 학교급식 식재료 100% 유기농 먹거리
 올바른 종류의 육류와 채소 섭취(R) : 환경적 이유와 동물복지 관점에서 모든 육류 소비

 효율적인 운송(T) : 제철농산물, 로컬푸드 구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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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 43> 스웨덴 말뫼시의 먹거리정책 모델 

자료 : 길청순 외(2019a)

❚ 런던시의 푸드전략 2018

Ÿ 영국 런던은 2006년 ‘지속가능 건강먹거리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 10여년간 지속함. 
2018년에 ‘Good’에 초점을 둔 푸드전략 2018년을 새롭게 발표함

<그림 Ⅱ- 44> 런던시 푸드 2018

자료 : 길청순 외(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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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먹거리 정책

Ÿ 중앙정부의 먹거리 종합계획 : 식(食)에 관한 미래 비전 (2010년)

 ‘식에 관한 미래 비전’은 자급률 하락과 식료 생산을 유지하는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과소
화,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정의 틀을 벗어나는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
이고 일원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안전·안심 및 건강하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됨

 비전은 1>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산어촌의 활성화  2>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3>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4>식의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에 초점을 두고 농림수산성 장관 
직속의 대신관방이 중심이 되어 수립함

 비전에서 제시한 10대 정책은 ①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②식문화를 축으로 한 
관광산업문화정책의 추진 ③농림수산식품의 수출촉진 ④교류를 축으로 한 농산어촌의 
커뮤니티 재생 및 지역활성화 ⑤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도입 확대 ⑥농림수산분야가 보
유하는 환경보전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의료, 개호 ⑦복지와 식, 농의 연계, 모
든 세대 ⑧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생애식교육사회”의 구축 ⑨식에 관한 장
래비전의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의 전개 ⑩종합적인 식료안전보장의 확립임

 ‘식에 관한 미래 비전’의 논의 결과를 보면,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시된 
정책이었으나, 타 부처와의 이해관계 조정에는 실패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함. 
즉, 농림수산대신을 본부장으로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부처간 연계를 통해 국가
단위 먹거리 대책에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컨트롤타워의 부재
로 범 부처단위의 정책 이행에는 이르지 못함

⑦ 미국 로커보어(LOCAVORE) 지표

❚ 로커보어(Locavore) INDEX

Ÿ 미국은 먹거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인  ‘Strolling of the heifers’ (2002년 
설립)에서 매년 지역산 먹거리의 지역소비 
활동 실적을 7개 영역에 걸쳐 집계하여 가중
평균한 순위 지표를 전체 52개 주를 대상으
로 2012년부터 발표하고 있음

 지역산 먹거리의 지역내 소비 지수 항목 : 
①인구 10만명당 파머스마켓수 ②인구 10만 <그림 Ⅱ- 45> Locavore Index 분포 (2018)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70

명당 CSA수 ③Farm to School 참여율 ④인구 1백만명당 식품허브 수 ⑤1인당 농산물 
직판금액 ⑥1인당 USDA 로컬푸드 교부금 ⑦인구 1백만명 당 로컬푸드 구매 병원 수

  * Strolling of the heifers : 2002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자는 Orly Munzing(오를리 뮌징)임. 

2005년 ‘Locavore’이라는 명칭 개발함. 현재는 미국 전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전 식

재료의 소비자 공급, 농장과 식품 산업의 혁신을 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피터 웰치 의원, 필 스콧 버몬트주 지사 등이 명예회원으로 활동중임

<표 Ⅱ- 16>  미국 Locavore INDEX에 따른 평가결과(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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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외 동향 및 사례의 시사점

❚ 푸드플랜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

Ÿ 서울시, 토론토, 파리 등 도시지역 푸드플랜은 주로 먹거리 보장과 건강에 초점을 두고 수립됨

 특히, 지속가능한 식생활로의 전환, 공공조달 기준의 개선,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함

Ÿ 이에 비해 버몬트주, 전주시 등은 지역생산·지역소비를 통한 순환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추진함

 그러나 버몬트주는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친 넓은 범위의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로컬푸드의 지역소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Ÿ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로 전환을 위한 먹거리 공공성 강화와 로컬푸드 사용 
확대, 건강한 식생활을 중시하는 정책에 더해서 음식물 쓰레기 저감, 저탄소 식생활의 확산, 
먹거리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등의 실천과제들이 강조되고 있음

❚ 수립과정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거버넌스 활성화 정도에 따라 실행력 차이 발생

Ÿ 푸드플랜은 농업인 중심의 계획이라기 보다는 농업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략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수립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 여부에 따라 어젠다의 내용과 수
준에 차이가 발생함

Ÿ 한편,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들이 공감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먹거
리 실태 조사와 다양한 먹거리관련 주체들의 발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함

 버몬트, 뉴욕, 토론토 등의 사례를 보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지역의 먹거리 실
태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를 통해 계획을 수립함

Ÿ 이 두 과정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계획의 실행과정이 좌우됨. 일부지
역에서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일부의 사업 내용 만
으로 푸드플랜 추진되기도 함

❚ 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민사회 중심의 캠페인 활동 진행

Ÿ 뉴욕 푸드 메트릭스, 캐나다 액션플랜, 버몬트 연례보고서 등 푸드플랜 수립 이후 주기적
으로 계획 이행 수준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모니
터링 주체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기도 하고, 버몬트에서는 비영리단체가 진행하기도 함

Ÿ 또한, 영양 및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캠페인, Bottom Up 방식의 제안과 민간기관의 참
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전문가 조직의 위원회 참여가 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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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목표 및 활동 포함

Ÿ 대부분 미국 Locavore 지표처럼 지역농산물의 소비, 경제활성화 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음.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식품산업관련 일자리 창출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음

Ÿ 그 밖에도 대부분의 푸드플랜에서 전문 농산물 직매장 외에도 일반 식품점과 일반식당이
나 외식업체에서도 지역농산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과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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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❶ 지역 푸드플랜 1차 인식조사 결과

❷ 지역 푸드플랜 2차 인식조사 결과

❸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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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푸드플랜 1차 인식 조사 결과

가. 개요

❚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조사 실시

Ÿ 조사 대상 : 지역 푸드플랜 시범사업 선정 시군 주민

 도시형 : 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도농복합형 : 강원 춘천시,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농촌형 : 충남 청양군, 전북 완주군, 전남 해남군
 광역형 : 충청남도(아산시, 홍성군 대체)
Ÿ 조사 방법

 지역별 100명씩 10개 지역에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2018년 12월)
 전문 조사기관과 연계해 패널을 갖춘 지역은 인터넷 설문을 실시하고, 응답자 구성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 1:1 면담조사 실시

Ÿ 조사 내용

 먹거리 종합계획에 대한 인지도 조사

 먹거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수요 및 정책 우선순위 조사 

<그림 Ⅲ- 1> 대국민 1차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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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답자 특성

❚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실시

Ÿ 2018년 12월 3주에 걸쳐 전문 온라인 조사기관을 통해 푸드플랜 인식조사 실시

Ÿ 응답자 구성

 총 응답자는 1,000명이며, 남성 42.5%, 여성 57.5%가 응답함
 조사 연령은 전국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령대별로 13.9%~23.5%

로 구성되었으며, 40대 응답자가 전체의 23.5%로 가장 많음

 가구 구성원은 4인 가구 구성이 전체의 40.2%로 가장 많았으며, 1인가구는 9.8%로 나
타남 

 가구소득은 월 300~500만원이 40.3%로 가장 많았음

<표 Ⅲ- 1> 일반국민 조사 응답자 특성

주 1) 지역푸드플랜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및 충청남도 시군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주 2) (주)마크로빌 엠브레인 보유패널 대상 인터넷 설문 및 현장조사 실시

　구분
구성현황　

사례수 %

■ 전체 ■ (1000) 100.0

성별
남성 (425) 42.5

여성 (575) 57.5

연령

20대 (199) 19.9

30대 (218) 21.8

40대 (235) 23.5

50대 (209) 20.9

60대 이상 (139) 13.9

가구원  수

1인 (98) 9.8

2인 (208) 20.8

3인 (241) 24.1

4인 (402) 40.2

5인 이상 (51) 5.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09) 10.9

200~300만원  미만 (236) 23.6

300~500만원  미만 (403) 40.3

500~700만원  미만 (151) 15.1

700만원 이상 (10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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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조사 결과

❚ 귀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구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Ÿ 일반소비자는 원산지 확인, 로컬푸드 구매가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방법이라고 응답함

 응답지역 중 완주와 나주는 로컬푸드 소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70%, 58%로 높아, 로컬푸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다고 확인됨

<표 Ⅲ- 2>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구입을 위한 일반시민의 활동
단위 : %

구분
구매시 
원산지 
확인

지역 
농산물

(로컬푸드) 
구매

전통시장 
이용

친환경
농산물 

전문매장 
이용

산지, 
농가로부터 
인터넷 

직접 구매

직접 
재배하여 

생산
      계

전체 33.2 26.0 20.6 12.4 4.4 3.4 100.0

지역

서울 서대문구 49.0 5.0 23.0 9.0 11.0 3.0 100.0

대전 유성구 48.0 10.0 17.0 19.0 5.0 1.0 100.0

강원 춘천시 37.0 34.0 9.0 13.0 3.0 4.0 100.0

경북 상주시 39.0 8.0 35.0 9.0 4.0 5.0 100.0

전남 나주시 1.0 58.0 31.0 9.0 0.0 1.0 100.0

충남 아산시 32.0 28.0 16.0 12.0 9.0 3.0 100.0

충남 청양군 25.0 20.0 24.0 17.0 4.0 10.0 100.0

전북 완주군 0.0 70.0 13.0 7.0 5.0 5.0 100.0

전남 해남군 32.0 20.0 30.0 14.0 3.0 1.0 100.0

충남 홍성군 69.0 7.0 8.0 15.0 0.0 1.0 100.0

성별
남성 34.4 27.3 20.0 11.5 3.8 3.1 100.0

여성 32.3 25.0 21.0 13.0 4.9 3.7 100.0

연령

20대 40.7 28.6 9.0 13.6 5.5 2.5 100.0

30대 34.4 29.8 11.9 16.1 6.0 1.8 100.0

40대 33.6 28.5 16.2 17.0 2.6 2.1 100.0

50대 32.1 23.0 29.7 7.2 4.8 3.3 100.0

60대 이상 21.6 16.5 44.6 5.0 2.9 9.4 100.0

가구

구성

1인 32.7 23.5 22.4 9.2 8.2 4.1 100.0

2인 23.1 30.3 26.4 8.7 6.7 4.8 100.0

3인 30.3 24.9 24.1 13.3 3.3 4.1 100.0

4인 40.3 24.1 15.4 14.9 3.2 2.0 100.0

5인 이상 33.3 33.3 17.6 9.8 2.0 3.9 100.0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26.6 21.1 27.5 9.2 7.3 8.3 100.0

2~3백만원 미만 22.0 33.5 28.4 8.9 3.4 3.8 100.0

3~5백만원 미만 40.2 22.6 17.6 13.2 3.7 2.7 100.0

5~7백만원 미만 43.7 25.8 9.9 16.6 3.3 .7 100.0

7백만원 이상 22.8 27.7 22.8 14.9 7.9 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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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지역산)가 수입산이나 타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

보다 신선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Ÿ 응답자중 86.8%는 지역산이 타 농산물보다 신선 및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음

Ÿ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표 Ⅲ- 3> 지역농산물과 타지역 농산물간의 신선도 및 안전성 인식 비교
단위 : %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 86.8 13.2 100.0

지역

서울 서대문구 90.0 10.0 100.0

대전 유성구 85.0 15.0 100.0

강원 춘천시 87.0 13.0 100.0

경북 상주시 96.0 4.0 100.0

전남 나주시 78.0 22.0 100.0

충남 아산시 78.0 22.0 100.0

충남 청양군 93.0 7.0 100.0

전북 완주군 93.0 7.0 100.0

전남 해남군 100.0 0.0 100.0

충남 홍성군 68.0 32.0 100.0

성별
남성 85.9 14.1 100.0

여성 87.5 12.5 100.0

연령

20대 85.9 14.1 100.0

30대 85.3 14.7 100.0

40대 88.5 11.5 100.0

50대 85.6 14.4 100.0

60대 이상 89.2 10.8 100.0

가구구성

1인 84.7 15.3 100.0

2인 90.4 9.6 100.0

3인 85.5 14.5 100.0

4인 85.6 14.4 100.0

5인 이상 92.2 7.8 100.0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 88.1 11.9 100.0

2~3백만원 미만 85.6 14.4 100.0

3~5백만원 미만 86.8 13.2 100.0

5~7백만원 미만 83.4 16.6 100.0

7백만원 이상 93.1 6.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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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먹거리 취약계층(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영양이 부

족하고, 식생활의 질이 나빠지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Ÿ 응답자의 46.5%는 최근 먹거리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3.5%는 그
렇지 않다고 응답함

 시군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도시권(서대문구, 유성구, 춘천시, 상주시)에서 농촌지
역보다 취약계층 증가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Ⅲ- 4>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확대 인식도 차이 비교
단위 : %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 46.5 53.5 100.0

지역

서울 서대문구 70.0 30.0 100.0

대전 유성구 65.0 35.0 100.0

강원 춘천시 67.0 33.0 100.0

경북 상주시 62.0 38.0 100.0

전남 나주시 21.0 79.0 100.0

충남 아산시 56.0 44.0 100.0

충남 청양군 44.0 56.0 100.0

전북 완주군 38.0 62.0 100.0

전남 해남군 24.0 76.0 100.0

충남 홍성군 18.0 82.0 100.0

성별
남성 45.6 54.4 100.0

여성 47.1 52.9 100.0

연령

20대 43.7 56.3 100.0

30대 49.1 50.9 100.0

40대 46.4 53.6 100.0

50대 47.4 52.6 100.0

60대 이상 45.3 54.7 100.0

가구구성

1인 52.0 48.0 100.0

2인 45.2 54.8 100.0

3인 52.3 47.7 100.0

4인 40.0 60.0 100.0

5인 이상 64.7 35.3 100.0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 50.5 49.5 100.0

2~3백만원 미만 47.9 52.1 100.0

3~5백만원 미만 41.7 58.3 100.0

5~7백만원 미만 51.7 48.3 100.0

7백만원 이상 50.5 49.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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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먹거리 문제점들이 어떻게 변하였다고 

느끼십니까? (1점~3점 악화, 4점 비슷, 5점~7점 개선)

Ÿ 먹거리 불평등, 식품안전성, 가격변동 등 총 10가지 항목에 대한 먹거리 문제점 인식 조
사를 실시함

 최근 5년간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던 항목은 비만, 성인병 등을 유발하는 식생활습
관(3.95점),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변동성(3.98점) 두 개 항목으로 나타남

 위 2개 항목을 제외한 8개 항목은 최근 5년간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음

<표 Ⅲ- 5> 우리 주변 먹거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악화도 평가(7점 척도)
단위 : 점

구분`
먹거리 

취약계층  및 
계층간 먹거리 

불평등

식품안전성 및 
위생정도(음식

점,  급식소 등)

비만, 성인병 
등을 유발하는  
식생활 습관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변동성

환경에 부담을 
주는 농식품의  
대량 생산 및 

소비 추세

전체 4.12 4.58 3.95 3.98 4.25

지역

서울 서대문구 3.58 4.14 3.25 3.13 3.66
대전 유성구 3.39 4.15 3.10 3.19 3.56
강원 춘천시 3.41 4.12 2.98 3.20 3.49
경북 상주시 4.02 4.71 3.80 3.48 3.95
전남 나주시 4.84 5.01 5.00 5.01 5.12
충남 아산시 3.75 4.18 3.21 3.23 3.67
충남 청양군 4.30 4.97 3.93 4.25 4.34
전북 완주군 4.26 4.41 4.45 4.42 4.61
전남 해남군 4.63 5.03 4.61 4.73 5.06
충남 홍성군 5.03 5.08 5.20 5.14 5.03

성별
남성 4.14 4.57 3.93 4.07 4.23
여성 4.11 4.59 3.97 3.91 4.27

연령

20대 4.25 4.51 3.83 3.87 4.27
30대 4.00 4.38 3.78 3.96 4.11
40대 3.89 4.52 3.81 3.84 4.09
50대 4.14 4.62 4.02 3.98 4.26

60대 이상 4.50 5.04 4.53 4.38 4.69

가구

구성

1인 3.78 4.49 3.39 3.61 3.94
2인 4.25 4.69 4.26 4.19 4.63
3인 4.05 4.49 3.97 3.90 4.01
4인 4.23 4.63 4.01 4.10 4.34

5인 이상 3.78 4.29 3.25 3.22 3.69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4.09 4.58 3.74 3.80 4.15
2~3백만원 미만 4.03 4.58 4.03 3.94 4.30
3~5백만원 미만 4.23 4.71 4.11 4.19 4.37
5~7백만원 미만 4.02 4.40 3.60 3.62 3.92
7백만원 이상 4.11 4.33 3.90 3.97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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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5> 우리 주변 먹거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악화도 평가(7점 척도)_계속
단위 : 점

구분
나의 국내산  
농산물 섭취 

비율

먹거리 
표시제도 

관리(친환경,  
GAP, GMO 
표시제 등)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자의 영농  
경제활동 여건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농산물  소비에 
대한 인식 정도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 육성 
여건

전체 4.56 4.76 4.46 4.93 4.63

지역

서울 서대문구 4.26 4.53 4.06 4.79 4.39

대전 유성구 4.39 4.65 4.01 4.98 4.41

강원 춘천시 4.42 4.65 3.94 4.90 4.43

경북 상주시 4.39 5.07 4.65 5.05 4.63

전남 나주시 4.80 4.95 4.91 5.00 4.94

충남 아산시 4.23 4.47 3.92 4.80 4.30

충남 청양군 4.58 4.88 4.48 5.01 4.78

전북 완주군 4.51 4.31 4.47 4.74 4.53

전남 해남군 4.96 4.99 5.10 4.99 4.98

충남 홍성군 5.03 5.06 5.07 4.99 4.91

성별
남성 4.48 4.64 4.36 4.87 4.56

여성 4.61 4.84 4.54 4.97 4.68

연령

20대 4.53 4.91 4.35 4.85 4.60

30대 4.52 4.67 4.37 4.93 4.56

40대 4.49 4.66 4.42 4.91 4.61

50대 4.60 4.73 4.55 4.94 4.67

60대 이상 4.69 4.86 4.71 5.01 4.76

가구

구성

1인 4.20 4.44 4.04 4.72 4.45

2인 4.58 4.72 4.60 4.88 4.67

3인 4.45 4.78 4.37 4.94 4.59

4인 4.73 4.85 4.58 4.99 4.71

5인 이상 4.33 4.67 4.22 4.90 4.37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4.22 4.56 4.36 4.70 4.52

2~3백만원 미만 4.44 4.59 4.28 4.86 4.49

3~5백만원 미만 4.63 4.85 4.60 4.91 4.65

5~7백만원 미만 4.62 4.72 4.36 5.01 4.68

7백만원 이상 4.82 5.03 4.59 5.27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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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취약계층 및 계층간 먹거리 불평등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Ÿ 먹거리 불평등 여건은 지난 5년간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36%로 높았음

 시군별로는 나주시, 완주군, 해남군, 홍성군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홍성군, 해남군, 청양군, 완주군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표 Ⅲ- 6> 먹거리 취약계층 및 계층간 먹거리 불평등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점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28.7 35.3 36.0 100 4.12

지역

서울 서대문구 47.0 33.0 20.0 100 3.58

대전 유성구 54.0 29.0 17.0 100 3.39

강원 춘천시 51.0 33.0 16.0 100 3.41

경북 상주시 28.0 40.0 32.0 100 4.02

전남 나주시 11.0 30.0 59.0 100 4.84

충남 아산시 37.0 46.0 17.0 100 3.75

충남 청양군 14.0 49.0 37.0 100 4.30

전북 완주군 32.0 24.0 44.0 100 4.26

전남 해남군 8.0 39.0 53.0 100 4.63

충남 홍성군 5.0 30.0 65.0 100 5.03

성별
남성 28.7 35.3 36.0 100 4.14

여성 28.7 35.3 36.0 100 4.11

연령

20대 23.1 40.2 36.7 100 4.25

30대 30.3 39.0 30.7 100 4.00

40대 35.3 36.2 28.5 100 3.89

50대 30.6 31.1 38.3 100 4.14

60대 이상 20.1 27.3 52.5 100 4.50

가구

구성

1인 42.9 29.6 27.6 100 3.78

2인 25.5 33.7 40.9 100 4.25

3인 30.7 36.5 32.8 100 4.05

4인 24.1 37.1 38.8 100 4.23

5인 이상 41.2 33.3 25.5 100 3.78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0.3 34.9 34.9 100 4.09

2~3백만원 미만 31.4 35.2 33.5 100 4.03

3~5백만원 미만 23.1 39.0 38.0 100 4.23

5~7백만원 미만 32.5 36.4 31.1 100 4.02

7백만원 이상 37.6 19.8 42.6 100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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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성 및 위생정도(음식점, 급식소 등)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Ÿ 식품안전성 및 위생 여건은 지난 5년간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55.7%로 높았음

 식품의 안전관리강화로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식품 안전성 및 위생정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점수는 4.58로 높게 나타남

 성별에 따른 개선 인식율은 남자 54.1%, 여자 56.9%로 비슷하게 나타남

<표 Ⅲ- 7> 식품안전성 및 위생정도(음식점, 급식소 등)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점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16.6 27.7 55.7 100 4.58

지역

서울 서대문구 23.0 41.0 36.0 100 4.14

대전 유성구 25.0 36.0 39.0 100 4.15

강원 춘천시 28.0 29.0 43.0 100 4.12

경북 상주시 16.0 26.0 58.0 100 4.71

전남 나주시 13.0 15.0 72.0 100 5.01

충남 아산시 22.0 41.0 37.0 100 4.18

충남 청양군 7.0 20.0 73.0 100 4.97

전북 완주군 17.0 46.0 37.0 100 4.41

전남 해남군 13.0 12.0 75.0 100 5.03

충남 홍성군 2.0 11.0 87.0 100 5.08

성별
남성 16.9 28.9 54.1 100 4.57

여성 16.3 26.8 56.9 100 4.59

연령

20대 21.6 25.6 52.8 100 4.51

30대 18.8 30.7 50.5 100 4.38

40대 17.4 27.7 54.9 100 4.52

50대 16.3 27.8 56.0 100 4.62

60대 이상 5.0 25.9 69.1 100 5.04

가구

구성

1인 19.4 32.7 48.0 100 4.49

2인 12.0 31.7 56.3 100 4.69

3인 19.1 27.4 53.5 100 4.49

4인 15.9 23.9 60.2 100 4.63

5인 이상 23.5 33.3 43.1 100 4.29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16.5 35.8 47.7 100 4.58

2~3백만원 미만 16.1 30.9 53.0 100 4.58

3~5백만원 미만 12.9 24.6 62.5 100 4.71

5~7백만원 미만 20.5 29.1 50.3 100 4.40

7백만원 이상 26.7 21.8 51.5 100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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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성인병 등을 유발하는 식생활 습관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Ÿ 서구화 또는 잘못된 식습관은 지난 5년간 악화되었다고 39.6%가 응답함

 특히, 패스트푸드와 같은 간편음식 섭취여건이 좋은 서울, 대전, 춘천시, 아산시 등에서 
악화되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가구 구성별로는 1인가구, 5인이상 가구에서 악화에 대한 응답율이 높게 나왔으며, 1인
가구의 취사어려움과 5인이상 가구의 가사노동이 미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함

<표 Ⅲ- 8> 비만, 성인병 등을 유발하는 식생활 습관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점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39.6 21.8 38.6 100 3.95

지역

서울 서대문구 64.0 22.0 14.0 100 3.25
대전 유성구 67.0 15.0 18.0 100 3.10
강원 춘천시 67.0 17.0 16.0 100 2.98
경북 상주시 47.0 14.0 39.0 100 3.80
전남 나주시 15.0 17.0 68.0 100 5.00
충남 아산시 59.0 28.0 13.0 100 3.21
충남 청양군 41.0 25.0 34.0 100 3.93
전북 완주군 19.0 36.0 45.0 100 4.45
전남 해남군 14.0 32.0 54.0 100 4.61
충남 홍성군 3.0 12.0 85.0 100 5.20

성별
남성 37.9 27.3 34.8 100 3.93

여성 40.9 17.7 41.4 100 3.97

연령

20대 43.2 21.1 35.7 100 3.83

30대 43.6 22.9 33.5 100 3.78

40대 41.3 23.4 35.3 100 3.81

50대 40.7 18.2 41.1 100 4.02

60대 이상 23.7 23.7 52.5 100 4.53

가구

구성

1인 53.1 25.5 21.4 100 3.39
2인 33.2 20.7 46.2 100 4.26
3인 40.7 19.9 39.4 100 3.97
4인 35.6 24.4 40.0 100 4.01

5인 이상 66.7 7.8 25.5 100 3.25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45.0 22.0 33.0 100 3.74

2~3백만원 미만 34.7 27.1 38.1 100 4.03

3~5백만원 미만 32.8 23.8 43.4 100 4.11

5~7백만원 미만 53.6 15.2 31.1 100 3.60

7백만원 이상 51.5 10.9 37.6 100 3.90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85

❚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Ÿ 5년간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변동여건은 개선, 유지, 악화의 응답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

 악화 및 개선 여부에 대한 전체 점수는 7점 만점에 3.98점으로 비슷하다보다 조금 낮은 
결과를 보임

 지역별로는 농업시군인 나주, 해남, 홍성은 안정화 되었다는 응답율이 높은 반면, 도시
지역에서는 악화되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Ⅲ- 9>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점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36.6 27.7 35.7 100 3.98

지역

서울 서대문구 66.0 27.0 7.0 100 3.13
대전 유성구 60.0 26.0 14.0 100 3.19
강원 춘천시 65.0 22.0 13.0 100 3.20
경북 상주시 46.0 34.0 20.0 100 3.48
전남 나주시 12.0 15.0 73.0 100 5.01
충남 아산시 59.0 32.0 9.0 100 3.23
충남 청양군 24.0 35.0 41.0 100 4.25
전북 완주군 20.0 33.0 47.0 100 4.42
전남 해남군 10.0 30.0 60.0 100 4.73
충남 홍성군 4.0 23.0 73.0 100 5.14

성별
남성 33.2 29.4 37.4 100 4.07
여성 39.1 26.4 34.4 100 3.91

연령

20대 38.2 32.2 29.6 100 3.87
30대 37.6 28.0 34.4 100 3.96
40대 40.4 26.0 33.6 100 3.84
50대 37.8 24.4 37.8 100 3.98

60대 이상 24.5 28.8 46.8 100 4.38

가구

구성

1인 45.9 30.6 23.5 100 3.61

2인 31.7 27.9 40.4 100 4.19

3인 39.0 25.3 35.7 100 3.90

4인 32.6 27.9 39.6 100 4.10

5인 이상 58.8 31.4 9.8 100 3.22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8.5 35.8 25.7 100 3.80

2~3백만원 미만 36.9 27.1 36.0 100 3.94

3~5백만원 미만 29.3 29.0 41.7 100 4.19

5~7백만원 미만 49.0 24.5 26.5 100 3.62

7백만원 이상 44.6 19.8 35.6 100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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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에 부담을 주는 농식품의 대량 생산 및 소비 추세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Ÿ 농식품 생산·소비 과정에서의 환경부담은 이전 5년보다 감소하였다는 응답률이 높음

 환경부담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25.1%로 가장 낮았으며, 비슷하다 34.5%, 개선되었다 
40.4%로 나타남

 특히 친환경농업이 확대된 홍성과 전라남도에 속한 나주, 해남 응답자의 비중이 높음

<표 Ⅲ- 10> 환경에 부담을 주는 농식품의 대량 생산 및 소비 추세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25.1 34.5 40.4 100 4.25

지역

서울 서대문구 40.0 43.0 17.0 100 3.66

대전 유성구 44.0 38.0 18.0 100 3.56

강원 춘천시 46.0 40.0 14.0 100 3.49

경북 상주시 25.0 46.0 29.0 100 3.95

전남 나주시 10.0 17.0 73.0 100 5.12

충남 아산시 35.0 50.0 15.0 100 3.67

충남 청양군 20.0 33.0 47.0 100 4.34

전북 완주군 19.0 35.0 46.0 100 4.61

전남 해남군 9.0 20.0 71.0 100 5.06

충남 홍성군 3.0 23.0 74.0 100 5.03

성별
남성 24.9 36.9 38.1 100 4.23

여성 25.2 32.7 42.1 100 4.27

연령

20대 21.6 41.7 36.7 100 4.27

30대 27.5 34.9 37.6 100 4.11

40대 30.6 32.8 36.6 100 4.09

50대 26.8 30.1 43.1 100 4.26

60대 이상 14.4 33.1 52.5 100 4.69

가구

구성

1인 30.6 45.9 23.5 100 3.94

2인 17.3 33.2 49.5 100 4.63

3인 32.8 31.1 36.1 100 4.01

4인 21.9 32.8 45.3 100 4.34

5인 이상 35.3 47.1 17.6 100 3.69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25.7 41.3 33.0 100 4.15

2~3백만원 미만 23.3 37.3 39.4 100 4.30

3~5백만원 미만 21.3 30.3 48.4 100 4.37

5~7백만원 미만 30.5 42.4 27.2 100 3.92

7백만원 이상 35.6 25.7 38.6 100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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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국내산 농산물 섭취 비율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Ÿ 응답자의 51.3%가 최근 5년 국내산농산물에 대한 섭취비율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악화 및 개선 여부에 대한 전체 점수는 7점 만점에 4.56점으로 높은 모습을 보임

 국내산 농산물 섭취여부에 대한 지역, 성별, 연령 등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득
이 높을수록 국내산 섭취에 대한 개선 응답 비율이 소폭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Ⅲ- 11> 나의 국내산 농산물 섭취 비율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점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18.1 30.6 51.3 100 4.56

지역

서울 서대문구 20.0 40.0 40.0 100 4.26

대전 유성구 24.0 26.0 50.0 100 4.39

강원 춘천시 14.0 48.0 38.0 100 4.42

경북 상주시 25.0 27.0 48.0 100 4.39

전남 나주시 20.0 20.0 60.0 100 4.80

충남 아산시 22.0 45.0 33.0 100 4.23

충남 청양군 15.0 33.0 52.0 100 4.58

전북 완주군 22.0 31.0 47.0 100 4.51

전남 해남군 12.0 19.0 69.0 100 4.96

충남 홍성군 7.0 17.0 76.0 100 5.03

성별
남성 19.3 32.0 48.7 100 4.48

여성 17.2 29.6 53.2 100 4.61

연령

20대 19.6 29.6 50.8 100 4.53

30대 18.3 31.7 50.0 100 4.52

40대 19.6 32.3 48.1 100 4.49

50대 14.8 34.9 50.2 100 4.60

60대 이상 18.0 20.9 61.2 100 4.69

가구

구성

1인 25.5 36.7 37.8 100 4.20

2인 17.8 28.4 53.8 100 4.58

3인 22.0 34.0 44.0 100 4.45

4인 13.7 27.1 59.2 100 4.73

5인 이상 21.6 39.2 39.2 100 4.33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24.8 36.7 38.5 100 4.22

2~3백만원 미만 20.8 32.6 46.6 100 4.44

3~5백만원 미만 15.6 29.0 55.3 100 4.63

5~7백만원 미만 16.6 30.5 53.0 100 4.62

7백만원 이상 16.8 25.7 57.4 100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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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표시제도 관리(친환경, GAP, GMO 표시제 등)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Ÿ 응답자의 58.8%가 최근 5년 먹거리 표시제도 관리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먹거리 표시관련 인증제도 및 표시제도 관리 강화로 최근 5년간 소비자의 농식품 인증
에 대한 인식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지역, 연령, 나이,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전체 응답군에서 비슷 이상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Ⅲ- 12> 먹거리 표시제도 관리(친환경, GAP, GMO 표시제 등)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점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10.9 30.3 58.8 100 4.76

지역

서울 서대문구 14.0 35.0 51.0 100 4.53

대전 유성구 10.0 28.0 62.0 100 4.65

강원 춘천시 6.0 41.0 53.0 100 4.65

경북 상주시 10.0 22.0 68.0 100 5.07

전남 나주시 15.0 17.0 68.0 100 4.95

충남 아산시 9.0 45.0 46.0 100 4.47

충남 청양군 5.0 28.0 67.0 100 4.88

전북 완주군 26.0 35.0 39.0 100 4.31

전남 해남군 10.0 26.0 64.0 100 4.99

충남 홍성군 4.0 26.0 70.0 100 5.06

성별
남성 12.9 31.5 55.5 100 4.64

여성 9.4 29.4 61.2 100 4.84

연령

20대 5.0 33.2 61.8 100 4.91

30대 11.9 30.3 57.8 100 4.67

40대 12.3 31.5 56.2 100 4.66

50대 13.9 29.7 56.5 100 4.73

60대 이상 10.8 25.2 64.0 100 4.86

가구

구성

1인 19.4 28.6 52.0 100 4.44

2인 12.5 32.2 55.3 100 4.72

3인 10.4 30.7 58.9 100 4.78

4인 9.0 28.6 62.4 100 4.85

5인 이상 5.9 37.3 56.9 100 4.67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14.7 33.9 51.4 100 4.56

2~3백만원 미만 15.7 30.1 54.2 100 4.59

3~5백만원 미만 8.4 28.8 62.8 100 4.85

5~7백만원 미만 8.6 34.4 57.0 100 4.72

7백만원 이상 8.9 26.7 64.4 100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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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자의 영농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Ÿ 응답자의 48.5%가 최근 5년간 생산자의 영농 경제활동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영농 경제활동 여건 개선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상주, 나주, 청양, 해남, 홍성 등 농촌 
시군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남

 조사 대상에 비농업인이 포함되어 농업 종사자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Ⅲ- 13>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자의 영농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점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18.2 33.3 48.5 100 4.46

지역

서울 서대문구 29.0 38.0 33.0 100 4.06

대전 유성구 30.0 36.0 34.0 100 4.01

강원 춘천시 26.0 51.0 23.0 100 3.94

경북 상주시 15.0 28.0 57.0 100 4.65

전남 나주시 17.0 19.0 64.0 100 4.91

충남 아산시 23.0 58.0 19.0 100 3.92

충남 청양군 19.0 27.0 54.0 100 4.48

전북 완주군 19.0 37.0 44.0 100 4.47

전남 해남군 3.0 20.0 77.0 100 5.10

충남 홍성군 1.0 19.0 80.0 100 5.07

성별
남성 21.9 33.4 44.7 100 4.36

여성 15.5 33.2 51.3 100 4.54

연령

20대 19.1 37.2 43.7 100 4.35

30대 18.3 37.6 44.0 100 4.37

40대 20.0 33.2 46.8 100 4.42

50대 17.7 30.6 51.7 100 4.55

60대 이상 14.4 25.2 60.4 100 4.71

가구

구성

1인 25.5 42.9 31.6 100 4.04

2인 17.3 30.8 51.9 100 4.60

3인 22.4 27.4 50.2 100 4.37

4인 14.4 33.1 52.5 100 4.58

5인 이상 17.6 54.9 27.5 100 4.22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17.4 40.4 42.2 100 4.36

2~3백만원 미만 22.0 35.6 42.4 100 4.28

3~5백만원 미만 14.4 30.0 55.6 100 4.60

5~7백만원 미만 21.9 33.1 45.0 100 4.36

7백만원 이상 19.8 33.7 46.5 100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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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농산물 소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Ÿ 농산물 구매시 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68.3%가 최근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먹거리 여건 개선관련 조사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인 4.93점(7점 만점)을 보였으며, 지
역 및 연령대별 차이 없이 대부분 응답 항목에서 개선되었다고 응답됨

 응답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농산물 소비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비율이 높았음

<표 Ⅲ- 14>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농산물 소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점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7.4 24.3 68.3 100 4.93

지역

서울 서대문구 11.0 26.0 63.0 100 4.79

대전 유성구 8.0 16.0 76.0 100 4.98

강원 춘천시 9.0 21.0 70.0 100 4.90

경북 상주시 8.0 25.0 67.0 100 5.05

전남 나주시 5.0 29.0 66.0 100 5.00

충남 아산시 4.0 34.0 62.0 100 4.80

충남 청양군 4.0 24.0 72.0 100 5.01

전북 완주군 15.0 29.0 56.0 100 4.74

전남 해남군 8.0 19.0 73.0 100 4.99

충남 홍성군 2.0 20.0 78.0 100 4.99

성별
남성 9.9 23.5 66.6 100 4.87

여성 5.6 24.9 69.6 100 4.97

연령

20대 8.0 26.1 65.8 100 4.85

30대 6.0 26.1 67.9 100 4.93

40대 8.1 22.6 69.4 100 4.91

50대 9.1 22.5 68.4 100 4.94

60대 이상 5.0 24.5 70.5 100 5.01

가구

구성

1인 13.3 27.6 59.2 100 4.72

2인 10.1 24.5 65.4 100 4.88

3인 7.5 23.2 69.3 100 4.94

4인 5.0 22.9 72.1 100 4.99

5인 이상 3.9 33.3 62.7 100 4.90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12.8 32.1 55.0 100 4.70

2~3백만원 미만 8.9 27.5 63.6 100 4.86

3~5백만원 미만 5.7 25.8 68.5 100 4.91

5~7백만원 미만 7.9 16.6 75.5 100 5.01

7백만원 이상 4.0 13.9 82.2 100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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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 육성 여건에 대한 개선여부 평가

Ÿ 응답자의 52.3%는 식품산업에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 사용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인식

 나주, 청양, 해남, 홍성군 등 농업시군에서 개선되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성별, 
연령, 가구구성, 소득에 따른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음

 최근 확산된 원산지 관리 강화 정책에 의한 요인으로 해석됨

<표 Ⅲ- 15>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 육성 여건에 대한 개선여부
단위 : %

구분
응답 비중

점수평균
1~3점 비슷 5~7점 합계

전체 8.3 39.4 52.3 100 4.63

지역

서울 서대문구 10.0 47.0 43.0 100 4.39

대전 유성구 13.0 43.0 44.0 100 4.41

강원 춘천시 12.0 42.0 46.0 100 4.43

경북 상주시 10.0 38.0 52.0 100 4.63

전남 나주시 3.0 40.0 57.0 100 4.94

충남 아산시 8.0 59.0 33.0 100 4.30

충남 청양군 3.0 38.0 59.0 100 4.78

전북 완주군 16.0 38.0 46.0 100 4.53

전남 해남군 6.0 27.0 67.0 100 4.98

충남 홍성군 2.0 22.0 76.0 100 4.91

성별
남성 8.5 44.2 47.3 100 4.56

여성 8.2 35.8 56.0 100 4.68

연령

20대 5.0 48.2 46.7 100 4.60

30대 10.6 41.7 47.7 100 4.56

40대 8.9 35.7 55.3 100 4.61

50대 10.0 33.5 56.5 100 4.67

60대 이상 5.8 38.1 56.1 100 4.76

가구

구성

1인 10.2 51.0 38.8 100 4.45

2인 11.1 34.6 54.3 100 4.67

3인 8.7 41.1 50.2 100 4.59

4인 5.7 37.3 57.0 100 4.71

5인 이상 11.8 45.1 43.1 100 4.37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10.1 45.0 45.0 100 4.52

2~3백만원 미만 10.2 43.2 46.6 100 4.49

3~5백만원 미만 7.2 38.7 54.1 100 4.65

5~7백만원 미만 8.6 32.5 58.9 100 4.68

7백만원 이상 5.9 37.6 56.4 100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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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역 또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Ÿ 응답자의 25.7%만 푸드플랜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향후 홍보 확대 필요

 최근 푸드플랜 수립관련 내부 홍보 및 로컬푸드 활동을 이어온 청양, 완주에서 타 지역
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임

 푸드플랜에 대한 인지도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표 Ⅲ- 16>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 25.7 74.3 100.0

지역

서울 서대문구 18.0 82.0 100.0

대전 유성구 20.0 80.0 100.0

강원 춘천시 20.0 80.0 100.0

경북 상주시 15.0 85.0 100.0

전남 나주시 15.0 85.0 100.0

충남 아산시 20.0 80.0 100.0

충남 청양군 51.0 49.0 100.0

전북 완주군 53.0 47.0 100.0

전남 해남군 31.0 69.0 100.0

충남 홍성군 14.0 86.0 100.0

성별
남성 26.4 73.6 100.0

여성 25.2 74.8 100.0

연령

20대 24.1 75.9 100.0

30대 24.8 75.2 100.0

40대 31.1 68.9 100.0

50대 25.4 74.6 100.0

60대 이상 20.9 79.1 100.0

가구구성

1인 17.3 82.7 100.0

2인 22.6 77.4 100.0

3인 27.8 72.2 100.0

4인 28.9 71.1 100.0

5인 이상 19.6 80.4 100.0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 22.0 78.0 100.0

2~3백만원 미만 31.4 68.6 100.0

3~5백만원 미만 26.3 73.7 100.0

5~7백만원 미만 22.5 77.5 100.0

7백만원 이상 18.8 8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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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플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들었습니까?

Ÿ 먹거리 정책(푸드플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74.3%는 신문 및 TV를 통해 관
련 정보를 습득함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통신 매체를 통한 습득률은 낮아지고, 시군 설명회를 통
한 인지율이 높아짐

 관광, 음식 등의 기사와 연계한 기사 게시가 정책 홍보에 유효할 것으로 예상됨

<표 Ⅲ- 17> 먹거리정책관련 인지경로
단위 : %

구분 신문, TV 등 시군설명회 선거공약 기타 계

전체 74.3 16.3 5.1 4.3 100.0

지역

서울 서대문구 77.8 5.6 11.1 5.6 100.0

대전 유성구 80.0 5.0 0.0 15.0 100.0

강원 춘천시 70.0 15.0 5.0 10.0 100.0

경북 상주시 86.7 0.0 0.0 13.3 100.0

전남 나주시 26.7 33.3 33.3 6.7 100.0

충남 아산시 80.0 10.0 10.0 0.0 100.0

충남 청양군 58.8 33.3 3.9 3.9 100.0

전북 완주군 77.4 22.6 0.0 0.0 100.0

전남 해남군 100.0 0.0 0.0 0.0 100.0

충남 홍성군 85.7 7.1 7.1 0.0 100.0

성별
남성 70.5 21.4 6.3 1.8 100.0

여성 77.2 12.4 4.1 6.2 100.0

연령

20대 83.3 12.5 2.1 2.1 100.0

30대 79.6 14.8 3.7 1.9 100.0

40대 75.3 12.3 6.8 5.5 100.0

50대 71.7 22.6 0.0 5.7 100.0

60대 이상 51.7 24.1 17.2 6.9 100.0

가구

구성

1인 64.7 29.4 5.9 0.0 100.0

2인 59.6 25.5 10.6 4.3 100.0

3인 88.1 6.0 0.0 6.0 100.0

4인 73.3 17.2 6.0 3.4 100.0

5인 이상 80.0 10.0 0.0 10.0 100.0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58.3 33.3 4.2 4.2 100.0

2~3백만원 미만 68.9 21.6 6.8 2.7 100.0

3~5백만원 미만 79.2 12.3 3.8 4.7 100.0

5~7백만원 미만 82.4 5.9 8.8 2.9 100.0

7백만원 이상 73.7 15.8 0.0 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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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

제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점수가 낮을수록 우선순위 높음)

Ÿ 먹거리종합정책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역 푸드자원 순환체계마련을 꼽음

 과제별로는 지역 푸드자원 순환체계 마련(폐기·재활용) >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 > 먹거리 복지 증진 > 먹거리 공급 안전성 증대 >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순으로 과
제 수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표 Ⅲ- 18>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이 해결해야 할 과제의 우선도 평가
단위 : 점

구분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먹거리 공급 
안전성 증대

먹거리 복지 
증진

먹거리 
생산·유통·

소비 체계  
구축

지역 
푸드자원 
순환체계 

마련
전체 3.48 3.12 3.02 2.80 2.59

지역

서울 서대문구 3.34 3.05 3.11 2.63 2.87
대전 유성구 3.21 3.08 2.79 2.95 2.97
강원 춘천시 3.28 3.05 2.97 2.87 2.83
경북 상주시 3.50 3.26 2.87 2.88 2.49
전남 나주시 3.37 3.10 3.31 2.75 2.47
충남 아산시 3.38 3.03 2.91 2.85 2.83
충남 청양군 3.30 3.29 3.27 2.73 2.41
전북 완주군 3.86 2.61 3.08 2.87 2.58
전남 해남군 3.72 3.36 3.01 2.78 2.13
충남 홍성군 3.80 3.37 2.88 2.66 2.29

성별
남성 3.42 3.15 3.06 2.80 2.57
여성 3.52 3.10 2.99 2.80 2.60

연령

20대 3.42 3.01 2.95 2.89 2.73
30대 3.44 3.11 2.98 2.83 2.65
40대 3.46 3.11 3.00 2.88 2.56
50대 3.44 3.12 3.20 2.64 2.60

60대 이상 3.71 3.32 2.94 2.71 2.32

가구

구성

1인 3.66 2.76 3.15 2.94 2.49
2인 3.55 3.26 3.06 2.48 2.65
3인 3.46 3.14 3.05 2.73 2.63
4인 3.41 3.15 2.97 2.95 2.52

5인 이상 3.43 2.94 2.84 2.94 2.84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58 2.96 2.88 2.91 2.67

2~3백만원 미만 3.60 3.00 3.03 2.92 2.45

3~5백만원 미만 3.49 3.16 3.09 2.75 2.52

5~7백만원 미만 3.33 3.28 2.81 2.86 2.72

7백만원 이상 3.26 3.17 3.18 2.49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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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업무추진의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Ÿ 업무 추진 방식은 국가먹거리정책위원회와 같은 조정기구를 두는게 가장 좋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음

 시군별로는 조정기구 구성 4개소, 일원화 한 통합관리 3개소, 전문성 강화 2개소로 나
타났으며, 상주는 조정기구와 부처 통합관리 구성이 동일한 응답률을 보임

<표 Ⅲ- 19>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업무추진의 적절한 방법 의견
단위 : %

구분

현재처럼 
각부처별로나누어
서추진하되,국가먹
거리정책위원회와
같은협의조정기구

를만들어 관리

먹거리생산 공급   
 안전관리 복지 

정책을 일원화하여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

현재처럼 각 
부처별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처
기타       계

전체 40.9 33.4 25.5 0.2 100.0

지역

서울 서대문구 39.0 45.0 15.0 1.0 100.0
대전 유성구 46.0 42.0 12.0 0.0 100.0
강원 춘천시 47.0 42.0 10.0 1.0 100.0
경북 상주시 37.0 37.0 26.0 0.0 100.0
전남 나주시 34.0 27.0 39.0 0.0 100.0
충남 아산시 40.0 47.0 13.0 0.0 100.0
충남 청양군 36.0 45.0 19.0 0.0 100.0
전북 완주군 34.0 11.0 55.0 0.0 100.0
전남 해남군 51.0 24.0 25.0 0.0 100.0
충남 홍성군 45.0 14.0 41.0 0.0 100.0

성별
남성 37.9 34.4 27.3 .5 100.0
여성 43.1 32.7 24.2 0.0 100.0

연령

20대 39.7 32.2 28.1 0.0 100.0
30대 47.7 26.6 25.2 .5 100.0
40대 40.0 38.7 21.3 0.0 100.0
50대 36.4 38.3 24.9 .5 100.0

60대 이상 40.3 29.5 30.2 0.0 100.0

가구

구성

1인 39.8 31.6 27.6 1.0 100.0
2인 38.9 31.7 29.3 0.0 100.0
3인 45.2 34.4 20.3 0.0 100.0
4인 40.8 32.1 27.1 0.0 100.0

5인 이상 31.4 49.0 17.6 2.0 100.0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2.1 31.2 36.7 0.0 100.0
2~3백만원 미만 39.8 30.5 29.2 .4 100.0
3~5백만원 미만 43.2 31.5 25.1 .2 100.0
5~7백만원 미만 41.7 41.1 17.2 0.0 100.0
7백만원 이상 42.6 38.6 18.8 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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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거버넌스 조직에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직 우선 순위(5개 조직 중복)

Ÿ 거버넌스 필수 참여조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5개 그룹은 지역 농식품 유통 대표
자, 식품정책 행정 담당자, 지역 농업인 대표, 식품 영양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활동 
순으로 나타남

 지역농산물 소비에 우선한 농산물 유통구조 마련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 된 것으로 
보이며, 도농 및 도시 소비자 대상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임

<표 Ⅲ- 20> 먹거리 거버넌스 조직에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직 응답(5개 중복 답변)
단위 : 점

구분
지역농식품 
유통대표자

식품 정책 
행정담당자

지역 
농업인대표

식품  
영양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활동가

보건 복지 
정책 행정 

담당자

지역 식당 
대표자

전체 69.2 64.5 63.8 55.7 52.0 51.0 30.9

지역

서울 서대문구 67.0 80.0 60.0 61.0 55.0 57.0 20.0
대전 유성구 71.0 76.0 79.0 55.0 56.0 45.0 18.0
강원 춘천시 79.0 74.0 82.0 55.0 55.0 52.0 12.0
경북 상주시 73.0 57.0 73.0 37.0 49.0 58.0 32.0
전남 나주시 55.0 41.0 45.0 48.0 58.0 47.0 24.0
충남 아산시 58.0 75.0 62.0 56.0 54.0 48.0 20.0
충남 청양군 80.0 70.0 73.0 52.0 43.0 57.0 29.0
전북 완주군 71.0 57.0 58.0 76.0 37.0 61.0 48.0
전남 해남군 67.0 49.0 56.0 50.0 59.0 43.0 66.0
충남 홍성군 71.0 66.0 50.0 67.0 54.0 42.0 40.0

성별
남성 67.3 63.8 66.6 52.9 53.2 51.1 29.9
여성 70.6 65.0 61.7 57.7 51.1 51.0 31.7

연령

20대 70.9 66.3 60.8 58.8 48.2 48.2 29.1
30대 72.9 60.1 67.4 56.4 50.0 51.8 30.7
40대 63.0 68.5 65.5 53.2 58.3 52.8 28.5
50대 66.0 65.1 61.2 56.9 50.2 53.1 29.7

60대 이상 76.3 61.2 63.3 52.5 52.5 47.5 39.6

가구

구성

1인 69.4 67.3 74.5 57.1 44.9 56.1 18.4
2인 71.6 64.9 64.4 54.3 49.0 50.0 42.3
3인 67.6 61.8 58.5 57.3 56.8 52.3 26.1
4인 68.4 64.4 63.7 56.0 52.0 49.5 31.1

5인 이상 72.5 70.6 66.7 49.0 54.9 51.0 29.4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74.3 63.3 67.0 60.6 38.5 58.7 29.4

2~3백만원 미만 72.5 60.6 65.7 55.9 48.3 50.0 33.5

3~5백만원 미만 66.0 63.8 59.8 57.1 55.3 48.6 34.7

5~7백만원 미만 68.2 72.8 65.6 51.7 53.0 54.3 23.8

7백만원 이상 70.3 65.3 69.3 50.5 60.4 49.5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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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0> 먹거리 거버넌스 조직에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직 응답(5개 중복 답변)_계속
단위 : 점

구분
관내 

복지시설  
운영자

학교 
영양사

대학 
식품관련 

교수

교육 정책 
행정 

담당자

시․  
군의원

학생 및 
청년 대표

기타

전체 28.9 26.2 17.1 15.3 13.3 11.5 .6

지역

서울 서대문구 18.0 26.0 13.0 16.0 12.0 14.0 1.0

대전 유성구 19.0 31.0 11.0 8.0 14.0 17.0 0.0

강원 춘천시 13.0 17.0 17.0 10.0 12.0 19.0 3.0

경북 상주시 16.0 35.0 25.0 16.0 11.0 18.0 0.0

전남 나주시 65.0 42.0 22.0 31.0 15.0 7.0 0.0

충남 아산시 17.0 34.0 19.0 19.0 18.0 18.0 2.0

충남 청양군 15.0 27.0 15.0 12.0 18.0 9.0 0.0

전북 완주군 53.0 7.0 15.0 10.0 4.0 3.0 0.0

전남 해남군 38.0 19.0 20.0 22.0 9.0 2.0 0.0

충남 홍성군 35.0 24.0 14.0 9.0 20.0 8.0 0.0

성별
남성 28.2 25.6 18.4 16.2 14.8 11.1 .9

여성 29.4 26.6 16.2 14.6 12.2 11.8 .3

연령

20대 27.1 27.6 11.1 14.6 20.6 15.1 1.5

30대 27.5 25.2 18.8 13.8 12.8 11.5 .9

40대 29.4 20.9 18.7 17.9 11.1 11.9 .4

50대 29.2 32.1 20.1 13.9 11.0 11.5 0.0

60대 이상 32.4 25.9 15.8 16.5 10.8 5.8 0.0

가구

구성

1인 21.4 26.5 14.3 12.2 19.4 16.3 2.0

2인 28.8 22.6 15.4 18.3 12.5 5.8 0.0

3인 34.0 26.1 19.5 13.7 12.4 12.4 1.2

4인 30.3 28.1 17.4 15.2 11.9 11.7 .2

5인 이상 7.8 25.5 15.7 17.6 19.6 19.6 0.0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22.9 22.0 16.5 16.5 14.7 14.7 .9

2~3백만원 미만 27.1 24.2 18.6 16.9 17.8 8.5 .4

3~5백만원 미만 36.2 27.8 15.6 13.6 8.9 11.7 .7

5~7백만원 미만 18.5 28.5 21.2 12.6 16.6 13.2 0.0

7백만원 이상 25.7 25.7 13.9 20.8 13.9 1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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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2가지를 골라주세요.

Ÿ 현재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정책 중 로컬푸드 소비확대 정책,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사
업을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

 시민 대상 생산가치교육, 식생활교육, 자원화, 거버넌스 조직 육성관련 정책은 부족하다고 
평가함

<표 Ⅲ- 21> 먹거리관련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중복응답)
단위 : %

참고 : 중복응답은 1, 2순위 응답결과 합산 도출

구분

로컬푸드 소비  
확대 정책(직매장 
개설, 공공급식 

공급 확대)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사업(반찬  

배달, 바우처 지급)

먹거리 인증 및 
안전관리  

정책(원산지 표시 
및 자체 인증제도 

운영)

지역농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식품산업 육성 정책

전체 47.2 42.1 41.9 21.9

지역

서울 서대문구 43.0 44.0 46.0 20.0
대전 유성구 44.0 51.0 52.0 12.0
강원 춘천시 60.0 32.0 42.0 34.0
경북 상주시 38.0 37.0 41.0 24.0
전남 나주시 39.0 53.0 37.0 20.0
충남 아산시 48.0 43.0 40.0 20.0
충남 청양군 59.0 28.0 32.0 36.0
전북 완주군 67.0 48.0 23.0 16.0
전남 해남군 26.0 35.0 60.0 22.0
충남 홍성군 48.0 50.0 46.0 15.0

성별
남성 45.6 40.9 42.6 23.1
여성 48.3 43.0 41.4 21.0

연령

20대 48.7 38.2 45.2 23.1
30대 45.4 50.9 37.6 18.8
40대 49.4 43.8 42.6 16.6
50대 45.5 36.8 45.5 27.8

60대 이상 46.8 38.8 37.4 25.2

가구

구성

1인 45.9 41.8 26.5 26.5
2인 51.4 38.0 39.4 21.2
3인 48.1 43.6 43.2 21.6
4인 44.3 43.5 46.3 21.6

5인 이상 51.0 41.2 41.2 19.6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52.3 40.4 29.4 29.4
2~3백만원 미만 50.8 44.1 41.1 16.5
3~5백만원 미만 46.7 42.4 41.2 22.8
5~7백만원 미만 45.0 35.1 49.0 25.2
7백만원 이상 38.6 48.5 49.5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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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1> 먹거리관련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중복응답)_계속
단위 : %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중복응답은 1, 2순위 응답결과 합산 도출

구분

일반 시민 대상  

텃밭 및 생산가치 

인식 개선정책

학생 및 일반 시민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

환경친화적 먹거리 

체계 마련을  위한 

폐기물 자원화 정책

민관 협의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조직 육성 정책

전체 18.1 17.2 8.2 3.4

지역

서울 서대문구 14.0 15.0 13.0 5.0

대전 유성구 9.0 14.0 12.0 6.0

강원 춘천시 7.0 11.0 11.0 3.0

경북 상주시 22.0 33.0 2.0 3.0

전남 나주시 28.0 16.0 7.0 0.0

충남 아산시 16.0 15.0 11.0 7.0

충남 청양군 14.0 10.0 13.0 8.0

전북 완주군 22.0 14.0 9.0 1.0

전남 해남군 24.0 31.0 1.0 1.0

충남 홍성군 25.0 13.0 3.0 0.0

성별
남성 16.7 17.6 9.6 3.8

여성 19.1 16.9 7.1 3.1

연령

20대 18.6 15.6 7.0 3.5

30대 17.0 20.2 7.3 2.8

40대 17.4 18.7 7.2 4.3

50대 14.8 15.3 10.5 3.8

60대 이상 25.2 15.1 9.4 2.2

가구

구성

1인 21.4 20.4 12.2 5.1

2인 20.7 19.2 7.7 2.4

3인 14.5 15.4 9.5 4.1

4인 17.9 16.4 7.0 3.0

5인 이상 19.6 17.6 5.9 3.9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18.3 14.7 12.8 2.8

2~3백만원 미만 22.5 16.9 5.9 2.1

3~5백만원 미만 16.9 18.4 7.7 4.0

5~7백만원 미만 15.2 17.9 8.6 4.0

7백만원 이상 16.8 14.9 9.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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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 정책 중,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 2가지를 

골라주세요.

Ÿ 앞으로 잘해야 할 정책으로 인증 및 안전관리,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역농산물 이
용 식품산업육성, 로컬푸드 소비확대 정책을 꼽음

 식생활교육 및 거버넌스 구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지역 일
수록 응답율이 낮게 나타남

<표 Ⅲ- 22> 먹거리관련 정책 중 더 잘해야 할 정책에 대한 평가(중복응답)
단위 : %

참고 : 중복응답은 1, 2순위 응답결과 합산 도출

구분

먹거리 인증 및  

안전관리 

정책(원산지 표시, 

자체인증제도 운영)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사업(반찬  

배달, 바우처 

지급)

지역농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식품산업 육성 

정책

로컬푸드 소비 

확대 정책(직매장  

개설, 공공급식 

공급 확대)

전체 36.7 34.0 31.6 28.0

지역

서울 서대문구 41.0 25.0 32.0 31.0
대전 유성구 33.0 28.0 36.0 29.0
강원 춘천시 37.0 30.0 31.0 21.0
경북 상주시 30.0 18.0 41.0 15.0
전남 나주시 40.0 41.0 23.0 21.0
충남 아산시 39.0 34.0 24.0 24.0
충남 청양군 23.0 23.0 61.0 23.0
전북 완주군 22.0 49.0 17.0 62.0
전남 해남군 53.0 40.0 26.0 26.0
충남 홍성군 49.0 52.0 25.0 28.0

성별
남성 38.4 34.8 31.5 29.4
여성 35.5 33.4 31.7 27.0

연령

20대 29.6 38.2 28.1 22.6
30대 36.2 30.3 29.4 28.9
40대 40.9 31.5 32.3 28.5
50대 41.1 34.0 37.8 27.8

60대 이상 33.8 38.1 29.5 33.8

가구

구성

1인 29.6 34.7 32.7 33.7
2인 36.5 35.1 31.3 28.8
3인 33.6 32.0 33.6 31.5
4인 41.5 33.8 31.1 25.1

5인 이상 27.5 39.2 25.5 19.6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25.7 34.9 33.0 33.9
2~3백만원 미만 33.9 40.7 29.2 30.9
3~5백만원 미만 42.9 33.3 30.0 26.8
5~7백만원 미만 34.4 30.5 35.1 27.8
7백만원 이상 33.7 25.7 36.6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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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2> 먹거리관련 정책 중 더 잘해야 할 정책에 대한 평가(중복응답)_계속
단위 : %

참고 : 중복응답은 1, 2순위 응답결과 합산 도출

구분

일반 시민 대상  

텃밭 및 생산가치 

인식 개선정책

환경친화적 먹거리 

체계 마련을  위한 

폐기물 자원화 정책

학생 및 일반 시민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

민관 협의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조직 육성 정책

전체 21.0 20.7 17.3 10.7

지

역

서울 서대문구 11.0 28.0 13.0 19.0

대전 유성구 7.0 34.0 16.0 17.0

강원 춘천시 16.0 33.0 17.0 15.0

경북 상주시 23.0 24.0 30.0 19.0

전남 나주시 31.0 19.0 21.0 4.0

충남 아산시 11.0 29.0 17.0 22.0

충남 청양군 27.0 20.0 15.0 8.0

전북 완주군 29.0 9.0 11.0 1.0

전남 해남군 29.0 4.0 21.0 1.0

충남 홍성군 26.0 7.0 12.0 1.0

성

별

남성 19.8 17.6 15.3 13.2

여성 21.9 23.0 18.8 8.9

연

령

20대 21.6 28.6 20.1 11.1

30대 24.3 20.6 18.3 11.9

40대 21.7 17.4 16.6 11.1

50대 16.7 19.6 12.9 10.0

60대 이상 20.1 16.5 19.4 8.6

가

구

구

성

1인 12.2 24.5 17.3 15.3

2인 19.7 20.7 20.2 7.7

3인 24.9 17.4 13.3 13.7

4인 22.4 20.9 17.9 7.2

5인 이상 13.7 27.5 19.6 27.5

가

구

소

득

2백만원 미만 17.4 22.0 22.0 11.0

2~3백만원 미만 20.8 18.6 18.6 7.2

3~5백만원 미만 23.8 17.4 14.6 11.2

5~7백만원 미만 19.2 25.2 17.9 9.9

7백만원 이상 16.8 30.7 18.8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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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푸드플랜 2차 인식 조사 결과

가. 개요

❚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조사 실시

Ÿ 조사 대상 : 지역 푸드플랜 시범사업 선정 시군 주민

 도시형 : 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도농복합형 : 강원 춘천시,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농촌형 : 충남 청양군, 전북 완주군, 전남 해남군
 광역형 : 충청남도(아산시, 홍성군 대체)
Ÿ 조사 방법

 지역별 100명씩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1,000명 설문조사 실시(2019년 2월)
 전문 조사기관과 연계해 패널을 갖춘 지역은 인터넷 설문을 실시하고, 응답자 구성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 1:1 면담조사 실시

Ÿ 조사 내용

 먹거리 종합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먹거리 관련 세부 사업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성 인식 조사 

<그림 Ⅲ- 2> 대국민 2차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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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답자 특성

❚ 일반인 대상 2차 설문조사 실시

Ÿ 2019년 2월에 걸쳐 전문 온라인 조사기관을 통해 푸드플랜 인식조사 실시

Ÿ 응답자 구성

 총 응답자는 1,000명이며, 남성 48.2%, 여성 51.8% 응답함
 조사 연령은 전국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령대별로 15.6%~22.5%

로 구성되었으며, 40대 응답자가 전체의 22.5%로 가장 많음

 가구 구성원은 4인 가구 구성이 전체의 37.8%로 가장 많았으며, 5인 이상 가구는 6.1%
로 나타남 

 가구소득은 월 300~500만원이 43.6%로 가장 많았음
 2인 이상의 가구 구성 비율이 91%로 전체적으로 1차 조사와 비슷한 구성으로 응답함

<표 Ⅲ- 23> 일반국민 2차 조사 응답자 특성

주 1) 지역푸드플랜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및 충청남도 시군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주 2) (주)마크로빌 엠브레인 보유패널 대상 인터넷 설문 및 현장조사 실시

　구분
구성현황　

사례수 %

■ 전체 ■ (1000) 100.0

성별
남성 (482) 48.2

여성 (518) 51.8

연령

20대 (205) 20.5

30대 (212) 21.2

40대 (225) 22.5

50대 (202) 20.2

60대 이상 (156) 15.6

가구원  수

1인 (90) 9.0

2인 (202) 20.2

3인 (269) 26.9

4인 (378) 37.8

5인 이상 (61) 6.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17) 11.7

200~300만원  미만 (204) 20.4

300~500만원  미만 (436) 43.6

500~700만원  미만 (174) 17.4

700만원 이상 (6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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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점수가 낮을수록 우선도 높음)

Ÿ 분야별 먹거리 정책과제중 먹거리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음

 순위별로는 먹거리 복지 강화 및 불평등 해소가 가장 우선시 되었으며, 다음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환경친화적 생산 및 소비, 가격 보장 순서로 나타남

<표 Ⅲ- 24> 먹거리종합정책 과제의 우선순위
단위 : 점

구분
먹거리 복지 

강화  및 
불평등 해소

건강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환경친화적 
먹거리 생산 

및 소비  
확산

적정가격 
보장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조성

먹거리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먹거리기반 
도농 연대와 
상생  강화

전체 3.08 3.11 3.49 3.50 3.71 4.12

지역

서울 서대문구 2.95 3.42 3.55 3.42 3.89 3.77
대전 유성구 3.38 3.28 3.51 3.71 3.56 3.56
강원 춘천시 3.12 3.36 3.92 3.56 3.87 3.17
경북 상주시 3.27 3.55 3.64 3.87 3.61 3.06
전남 나주시 3.87 3.23 3.18 3.32 3.26 4.14
충남 아산시 3.17 3.56 3.56 3.45 3.20 4.06
충남 청양군 3.22 2.60 3.32 3.41 3.69 4.76
전북 완주군 2.70 2.99 3.27 3.46 3.87 4.71
전남 해남군 1.94 2.39 3.55 3.45 4.14 5.53
충남 홍성군 3.17 2.68 3.35 3.39 4.02 4.39

성별
남성 3.10 3.13 3.43 3.46 3.73 4.15
여성 3.06 3.08 3.53 3.54 3.69 4.09

연령

20대 3.09 3.18 3.58 3.28 3.73 4.15
30대 3.03 3.08 3.48 3.48 3.74 4.19
40대 3.08 3.18 3.52 3.59 3.44 4.19
50대 2.99 3.06 3.44 3.68 3.91 3.92

60대 이상 3.24 2.99 3.39 3.48 3.78 4.12

가구

구성

1인 3.16 3.39 3.30 3.31 3.84 4.00
2인 3.21 3.04 3.47 3.50 3.78 4.00
3인 2.97 3.02 3.48 3.43 3.80 4.29
4인 2.99 3.11 3.49 3.58 3.64 4.18

5인 이상 3.52 3.26 3.80 3.59 3.30 3.52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34 2.85 3.15 3.23 3.93 4.50
2~3백만원 미만 3.00 3.15 3.66 3.59 3.66 3.93
3~5백만원 미만 3.00 3.12 3.47 3.47 3.68 4.27
5~7백만원 미만 3.11 3.11 3.51 3.57 3.71 3.98
7백만원 이상 3.28 3.32 3.59 3.72 3.70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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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종합전략 _ 건강농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분야 중요도 평가(5점 척도)

Ÿ 생산 및 안전관리 분야별 평가에서는 인증제도 및 로컬푸드 품질 관리 시스템 운영이 
4.25(5점 만점)점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도시농업 확대와 같은 생산관련 활동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응답함

<표 Ⅲ- 25> 건강농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분야 중요도 평가
단위 : 점

구분
공급 개선을 
위한 체계 

마련

농산물관련 
인증제도 및 

로컬푸드 
품질(안전성)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 
구성 및 지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공동체 
농장(CSA)등 
도시민 연계 
농촌 시설 

증대

도시농업(학
교텃밭, 옥상, 
베란다 텃밭 

등) 확대

전체 4.14 4.25 3.96 4.17 4.01 3.68

지역

서울 서대문구 4.13 4.26 3.66 3.95 4.03 3.30
대전 유성구 4.07 4.26 3.66 4.06 3.88 3.32
강원 춘천시 4.25 4.30 3.92 4.05 3.86 3.28
경북 상주시 4.07 4.15 3.85 4.05 3.81 3.39
전남 나주시 3.49 3.69 3.37 3.98 3.57 3.06
충남 아산시 4.27 4.24 4.01 4.11 4.11 3.53
충남 청양군 4.11 4.32 4.16 4.32 4.33 4.33
전북 완주군 4.56 4.55 4.54 4.55 4.21 4.35
전남 해남군 4.45 4.43 4.29 4.32 4.21 4.15
충남 홍성군 4.02 4.29 4.10 4.28 4.12 4.09

성별
남성 4.13 4.17 3.94 4.12 3.98 3.63
여성 4.15 4.32 3.97 4.21 4.05 3.72

연령

20대 4.14 4.19 3.90 4.11 4.02 3.58

30대 4.11 4.22 3.99 4.12 4.09 3.68

40대 4.10 4.26 3.96 4.15 3.93 3.72

50대 4.19 4.29 3.91 4.19 3.96 3.64

60대 이상 4.19 4.31 4.04 4.31 4.08 3.81

가구

구성

1인 3.98 4.11 3.78 3.88 3.83 3.52

2인 4.12 4.24 3.98 4.19 4.02 3.75

3인 4.11 4.28 3.97 4.19 4.05 3.62

4인 4.19 4.25 3.95 4.21 4.01 3.73

5인 이상 4.30 4.34 4.10 4.20 4.13 3.64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4.00 4.24 3.90 4.16 3.95 3.74

2~3백만원 미만 4.12 4.17 4.02 4.13 3.98 3.74

3~5백만원 미만 4.19 4.25 4.00 4.16 4.09 3.76

5~7백만원 미만 4.15 4.29 3.83 4.22 3.93 3.47

7백만원 이상 4.13 4.39 3.88 4.19 3.94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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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종합전략 _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사업분야 중요도 평가(5점 척도)

Ÿ 소비 및 먹거리 복지사업 관련 분야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과정 내 단체급식소에서의 지역 농산물 구매지원이 중요하다고 평가됨

 공공기관, 중소기업 대상 지역식재료 공급 지원 사업은 3.9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으며, 도농복합 및 도시 지역일수록 점수가 낮음

<표 Ⅲ- 26>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사업 분야 중요도 평가
단위 : 점

구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로컬푸드 구매 확대

어린이집 급식 
지역식재료 구매 지원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급식 지역식재료 구매 

지원

로컬푸드 판매, 
가공시설 보급 확대

전체 4.20 4.19 3.91 3.96

지역

서울 서대문구 4.10 3.97 3.55 3.70
대전 유성구 4.27 4.08 3.69 3.71
강원 춘천시 4.18 4.10 3.68 3.76
경북 상주시 3.99 3.94 3.86 3.85
전남 나주시 3.96 3.95 3.36 3.25
충남 아산시 4.28 4.17 3.87 4.00
충남 청양군 4.18 4.38 4.14 4.34
전북 완주군 4.74 4.62 4.44 4.46
전남 해남군 4.23 4.34 4.37 4.30
충남 홍성군 4.08 4.30 4.10 4.24

성별
남성 4.18 4.15 3.84 3.92
여성 4.22 4.22 3.97 4.00

연령

20대 4.10 4.12 3.86 3.95

30대 4.25 4.15 3.86 3.91

40대 4.27 4.25 3.89 3.94

50대 4.17 4.18 3.94 3.92

60대 이상 4.21 4.23 4.01 4.13

가구

구성

1인 3.99 3.96 3.82 3.87

2인 4.19 4.12 3.94 4.00

3인 4.22 4.23 3.95 3.94

4인 4.22 4.23 3.91 3.96

5인 이상 4.31 4.25 3.74 4.08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4.05 4.18 4.01 4.06

2~3백만원 미만 4.17 4.10 3.91 3.94

3~5백만원 미만 4.21 4.23 3.97 4.02

5~7백만원 미만 4.33 4.23 3.80 3.82

7백만원 이상 4.16 4.03 3.57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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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6>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사업 분야 중요도 평가_계속
단위 : 점

구분
커뮤니티 키친 

등 먹거리 
소통공간 확대

취약계층 대상 
건강먹거리 및 
식품 지원 확대

어린이 대상 
과일간식 지원 

확대

바른 먹거리 
소비시민 양성 

및 조직화

도농간 농산물 
공급-소비 

창구(직판장) 
확대

전체 3.68 4.05 4.00 3.96 4.11

지역

서울 서대문구 3.40 4.04 3.69 3.70 4.00

대전 유성구 3.18 4.01 3.85 3.68 3.99

강원 춘천시 3.33 4.00 3.82 3.76 4.06

경북 상주시 3.41 3.80 3.62 3.88 4.15

전남 나주시 3.12 3.57 3.96 3.60 3.68

충남 아산시 3.54 3.98 3.85 3.84 4.13

충남 청양군 4.32 4.28 4.28 4.32 4.38

전북 완주군 4.32 4.49 4.53 4.34 4.42

전남 해남군 4.14 4.25 4.27 4.16 4.21

충남 홍성군 4.01 4.10 4.12 4.29 4.11

성별
남성 3.65 3.99 3.95 3.83 4.06

여성 3.71 4.11 4.04 4.07 4.16

연령

20대 3.63 4.08 4.02 3.89 4.00

30대 3.59 4.07 4.04 3.98 4.08

40대 3.73 3.98 4.05 3.97 4.15

50대 3.72 4.07 3.88 3.98 4.14

60대 이상 3.73 4.07 3.99 3.96 4.21

가구

구성

1인 3.42 4.01 3.77 3.73 3.81

2인 3.70 4.08 3.91 3.98 4.20

3인 3.61 4.12 4.04 3.97 4.13

4인 3.76 4.00 4.08 4.01 4.12

5인 이상 3.77 4.05 3.90 3.87 4.13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63 4.05 3.88 3.89 4.12

2~3백만원 미만 3.75 4.09 4.07 3.95 4.17

3~5백만원 미만 3.79 4.10 4.05 4.06 4.14

5~7백만원 미만 3.47 3.95 3.99 3.83 3.99

7백만원 이상 3.32 3.91 3.71 3.74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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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종합전략 _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여건 마련 분야 중요도 

평가(5점 척도)

Ÿ 행정관련 분야와 관련된 먹거리체계 구축 중요도는 먹거리 생산, 소비, 복지, 식생활 개선 
분야와 비교해 평균 4점 미만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지역별로는 농업 시군일수록 행정여건 마련을 통한 먹거리 정책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
견이 도시 및 도농복합시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 27>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여건 마련 분야 중요도 평가
단위 : 점

구분
먹거리 

거버넌스(협의체) 
운영지원

먹거리(푸드) 
종합지원센터 설치 

확대

먹거리 관련 
조례(육성근거) 마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먹거리관련 활동 

연계 강화

전체 3.90 3.97 3.90 3.94

지역

서울 서대문구 3.61 3.67 3.76 3.78
대전 유성구 3.57 3.69 3.71 3.72
강원 춘천시 3.66 3.96 3.82 3.85
경북 상주시 3.72 3.90 3.96 3.82
전남 나주시 3.54 3.05 3.27 3.34
충남 아산시 3.74 3.89 3.90 3.93
충남 청양군 4.26 4.40 4.16 4.45
전북 완주군 4.63 4.70 4.29 4.24
전남 해남군 4.19 4.20 4.14 4.05
충남 홍성군 4.10 4.20 3.98 4.22

성별
남성 3.88 3.88 3.87 3.91
여성 3.92 4.05 3.93 3.97

연령

20대 3.84 3.89 3.87 3.92
30대 3.83 4.00 3.82 3.88
40대 3.95 3.94 3.92 3.97
50대 3.93 4.00 3.94 3.96

60대 이상 3.99 4.02 3.96 3.97

가구

구성

1인 3.59 3.79 3.70 3.74
2인 3.89 3.99 3.91 3.96
3인 3.94 3.98 3.90 3.90
4인 3.96 3.99 3.93 4.02

5인 이상 3.92 3.95 3.97 3.89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90 3.94 3.94 3.91
2~3백만원 미만 3.88 3.95 3.82 3.99
3~5백만원 미만 4.00 4.06 4.00 4.03
5~7백만원 미만 3.75 3.83 3.72 3.72
7백만원 이상 3.75 3.78 3.87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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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종합전략 _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전분야 중요도 평가(5점 척도)

Ÿ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전 관련 세부사업 중요도 평가에서는 음식 쓰레기 감량 및 자원
화와 관련된 사업 추진 중요도가 높게 평가됨

 플라스틱 사용문제,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 등 환경관련 사회적 이슈 증가에 따른 영향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Ⅲ- 28>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전분야 세부사업 중요도 평가
단위 : 점

구분
식생활 교육 전문가 
양성 및 교육시설 

확대

맞춤형 식생활교육 
확대(어린이, 성인, 

고령자 등)

음식 쓰레기 감량 
교육 및 캠페인 확대

음식 쓰레기 
자원화(퇴비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지원

전체 4.05 4.12 4.29 4.36

지역

서울 서대문구 3.71 3.89 4.24 4.37
대전 유성구 3.63 3.89 4.21 4.26
강원 춘천시 3.73 3.93 4.35 4.42
경북 상주시 3.95 3.99 4.22 4.30
전남 나주시 3.81 3.66 4.22 4.16
충남 아산시 3.96 4.03 4.29 4.43
충남 청양군 4.35 4.46 4.26 4.56
전북 완주군 4.79 4.61 4.35 4.51
전남 해남군 4.36 4.39 4.23 4.23
충남 홍성군 4.23 4.31 4.48 4.40

성별
남성 4.02 4.03 4.18 4.25
여성 4.08 4.19 4.38 4.47

연령

20대 3.96 4.07 4.24 4.37

30대 3.99 4.07 4.28 4.30

40대 4.05 4.11 4.24 4.37

50대 4.13 4.11 4.32 4.42

60대 이상 4.17 4.26 4.37 4.36

가구구

성

1인 3.64 3.89 4.17 4.22

2인 4.09 4.13 4.28 4.40

3인 4.12 4.15 4.34 4.37

4인 4.09 4.15 4.26 4.33

5인 이상 3.98 4.07 4.41 4.62

가구소

득

2백만원 미만 3.96 4.17 4.27 4.29

2~3백만원 미만 4.04 4.10 4.25 4.40

3~5백만원 미만 4.17 4.19 4.28 4.36

5~7백만원 미만 3.95 3.99 4.35 4.40

7백만원 이상 3.72 3.91 4.26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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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종합전략 _ 건강농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분야 시급성 평가(5점 척도)

Ÿ 농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분야 시급성에 대한 평가는 공급개선위한 체계마련, 안전성 관리 
강화,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련 사업이 시급하다 평가 

 청양군, 홍성군에서 평균보다 높은 시급성 평가가 있었으며, 도시 지역일수록 시급성 평
가 점수는 낮게나타남

<표 Ⅲ- 29> 건강농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분야 시급성 평가
단위 : 점

구분
공급 개선을 
위한 체계 

마련

농산물관련 
인증제도 및 

로컬푸드 
품질(안전성)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 
구성 및 지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공동체 
농장(CSA)등 
도시민 연계 
농촌 시설 

증대

도시농업(학
교텃밭, 옥상, 
베란다 텃밭 

등) 확대

전체 3.75 3.84 3.63 3.75 3.64 3.28

지역

서울 서대문구 3.81 3.96 3.49 3.63 3.63 2.96
대전 유성구 3.72 3.91 3.51 3.75 3.57 2.90
강원 춘천시 3.87 3.93 3.63 3.84 3.57 2.98
경북 상주시 3.87 4.07 3.56 3.65 3.46 3.13
전남 나주시 3.26 3.33 3.15 3.63 3.34 2.81
충남 아산시 3.75 3.86 3.51 3.65 3.80 3.12
충남 청양군 4.11 4.20 4.40 4.31 4.33 4.25
전북 완주군 3.61 3.57 3.48 3.47 3.17 3.23
전남 해남군 3.52 3.40 3.53 3.50 3.46 3.38
충남 홍성군 3.96 4.13 4.03 4.10 4.03 4.02

성별
남성 3.72 3.78 3.58 3.68 3.61 3.23
여성 3.77 3.89 3.67 3.82 3.66 3.33

연령

20대 3.70 3.70 3.55 3.52 3.57 3.05

30대 3.71 3.84 3.55 3.68 3.58 3.23

40대 3.75 3.84 3.69 3.81 3.66 3.36

50대 3.83 3.89 3.64 3.94 3.70 3.30

60대 이상 3.76 3.94 3.74 3.83 3.67 3.51

가구

구성

1인 3.72 3.80 3.51 3.46 3.50 3.23

2인 3.75 3.89 3.62 3.81 3.64 3.40

3인 3.67 3.86 3.61 3.77 3.61 3.18

4인 3.79 3.78 3.66 3.80 3.67 3.33

5인 이상 3.85 3.97 3.75 3.64 3.70 3.07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67 3.79 3.66 3.69 3.62 3.47

2~3백만원 미만 3.80 3.85 3.61 3.70 3.58 3.31

3~5백만원 미만 3.78 3.82 3.70 3.77 3.72 3.33

5~7백만원 미만 3.69 3.82 3.44 3.74 3.55 3.10

7백만원 이상 3.67 4.04 3.62 3.91 3.52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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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종합전략 _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사업분야 시급성 평가(5점 척도)

Ÿ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분야에서는 교육기관 로컬푸드 급식공급,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확대를 꼽음

 시군별로는 청양군, 홍성군 응답자가 먹거리관련 정책 정책이 시급하다는 인식도가 높
게 나타남

 커뮤니티 키친 도입에 대한 시급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관련시설 도입시 지역내 수요 파
악이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됨

<표 Ⅲ- 30>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사업 분야 시급성 평가
단위 : 점

구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로컬푸드 구매 확대

어린이집 급식 
지역식재료 구매 

지원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급식 

지역식재료 구매 
지원

로컬푸드 판매, 
가공시설 보급 확대

전체 3.82 3.79 3.55 3.61

지역

서울 서대문구 3.82 3.65 3.36 3.51
대전 유성구 3.98 3.76 3.43 3.45
강원 춘천시 3.93 3.86 3.51 3.53
경북 상주시 3.71 3.66 3.46 3.39
전남 나주시 3.63 3.82 3.22 2.99
충남 아산시 3.94 3.84 3.43 3.68
충남 청양군 4.26 4.30 4.24 4.33
전북 완주군 3.60 3.63 3.39 3.70
전남 해남군 3.44 3.27 3.49 3.52
충남 홍성군 3.93 4.13 3.94 3.95

성별
남성 3.79 3.74 3.50 3.56
여성 3.85 3.84 3.59 3.64

연령

20대 3.68 3.60 3.40 3.57
30대 3.89 3.81 3.55 3.57
40대 3.82 3.83 3.60 3.64
50대 3.85 3.84 3.55 3.57

60대 이상 3.89 3.90 3.65 3.69

가구

구성

1인 3.60 3.51 3.50 3.47
2인 3.86 3.84 3.60 3.57
3인 3.87 3.85 3.52 3.58
4인 3.80 3.79 3.57 3.65

5인 이상 3.97 3.82 3.43 3.75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70 3.74 3.55 3.60
2~3백만원 미만 3.80 3.79 3.57 3.54
3~5백만원 미만 3.82 3.84 3.62 3.70
5~7백만원 미만 3.90 3.76 3.40 3.47
7백만원 이상 3.93 3.65 3.39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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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30>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사업 분야 시급성 평가_계속
단위 : 점

구분
커뮤니티 키친 

등 먹거리 
소통공간 확대

취약계층 대상 
건강먹거리 및 
식품 지원 확대

어린이 대상 
과일간식 지원 

확대

바른 먹거리 
소비시민 양성 

및 조직화

도농간 농산물 
공급-소비 

창구(직판장) 
확대

전체 3.32 3.74 3.63 3.55 3.71

지역

서울 서대문구 3.11 3.93 3.42 3.39 3.82

대전 유성구 2.93 3.82 3.50 3.35 3.64

강원 춘천시 3.16 3.84 3.61 3.41 3.80

경북 상주시 3.18 3.45 3.31 3.68 3.89

전남 나주시 2.81 3.32 3.64 3.30 3.33

충남 아산시 3.31 3.74 3.50 3.54 3.76

충남 청양군 4.20 4.35 4.33 4.19 4.25

전북 완주군 3.18 3.40 3.32 3.16 3.26

전남 해남군 3.36 3.40 3.52 3.33 3.38

충남 홍성군 3.94 4.14 4.11 4.16 4.00

성별
남성 3.28 3.68 3.60 3.46 3.70

여성 3.35 3.79 3.65 3.64 3.73

연령

20대 3.20 3.76 3.57 3.37 3.52

30대 3.23 3.71 3.61 3.50 3.63

40대 3.32 3.74 3.68 3.59 3.72

50대 3.41 3.76 3.60 3.66 3.83

60대 이상 3.48 3.73 3.68 3.67 3.92

가구

구성

1인 3.21 3.77 3.36 3.37 3.58

2인 3.40 3.77 3.58 3.64 3.85

3인 3.26 3.82 3.68 3.59 3.73

4인 3.32 3.66 3.68 3.53 3.66

5인 이상 3.46 3.70 3.61 3.51 3.72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38 3.76 3.56 3.56 3.79

2~3백만원 미만 3.37 3.77 3.58 3.59 3.75

3~5백만원 미만 3.40 3.75 3.68 3.59 3.70

5~7백만원 미만 3.10 3.65 3.63 3.43 3.57

7백만원 이상 3.09 3.74 3.48 3.45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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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종합전략 _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여건 마련 분야 시급성 

평가(5점 척도)

Ÿ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관련 행정 여건 구축 시급성은 3.53점에서 3.60점으로 비슷
한 평가를 받음

 청양, 홍성군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나주시의 경
우 행정여건 마련에 대한 시급성 평가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남

<표 Ⅲ- 31>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여건 마련 분야 시급성 평가
단위 : 점

구분
먹거리 

거버넌스(협의체) 
운영지원

먹거리(푸드) 
종합지원센터 설치 

확대

먹거리 관련 
조례(육성근거) 마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먹거리관련 활동 

연계 강화

전체 3.53 3.58 3.60 3.58

지역

서울 서대문구 3.35 3.40 3.57 3.63
대전 유성구 3.28 3.38 3.52 3.47
강원 춘천시 3.38 3.63 3.56 3.59
경북 상주시 3.49 3.56 3.66 3.55
전남 나주시 3.18 3.02 3.17 3.06
충남 아산시 3.47 3.59 3.61 3.62
충남 청양군 4.25 4.35 4.43 4.46
전북 완주군 3.58 3.45 3.13 3.03
전남 해남군 3.34 3.31 3.41 3.29
충남 홍성군 3.94 4.07 3.93 4.14

성별
남성 3.48 3.52 3.60 3.54
여성 3.57 3.63 3.59 3.62

연령

20대 3.45 3.49 3.59 3.55
30대 3.42 3.54 3.53 3.55
40대 3.55 3.61 3.65 3.56
50대 3.62 3.61 3.63 3.68

60대 이상 3.60 3.65 3.59 3.59

가구

구성

1인 3.22 3.42 3.44 3.56
2인 3.60 3.65 3.65 3.65
3인 3.53 3.57 3.59 3.56
4인 3.55 3.56 3.61 3.55

5인 이상 3.56 3.69 3.62 3.72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60 3.59 3.66 3.61
2~3백만원 미만 3.48 3.56 3.51 3.62
3~5백만원 미만 3.64 3.66 3.69 3.63
5~7백만원 미만 3.30 3.41 3.43 3.34
7백만원 이상 3.36 3.48 3.64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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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종합전략 _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전분야 시급성 평가(5점 척도)

Ÿ 식생활 개선 및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음식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의 시급성이 더 높다고 
판단함

 도시 및 도농복합시군에서 환경분야 관련 세부사업 추진 시급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식생활 교육관련 시급성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남

 식생활관련 교육 전문가 양성 및 시설 확산에 대한 시급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더 낮게 
평가함

<표 Ⅲ- 32>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전분야 세부사업 시급성 평가
단위 : 점

구분
식생활 교육 전문가 
양성 및 교육시설 

확대

맞춤형 식생활교육 
확대(어린이, 성인, 

고령자 등)

음식 쓰레기 감량 
교육 및 캠페인 확대

음식 쓰레기 
자원화(퇴비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지원

전체 3.64 3.71 4.05 4.04

지역

서울 서대문구 3.39 3.52 4.13 4.20
대전 유성구 3.34 3.56 4.08 4.14
강원 춘천시 3.39 3.50 4.13 4.27
경북 상주시 3.66 3.67 4.14 4.20
전남 나주시 3.37 3.38 4.01 3.73
충남 아산시 3.61 3.83 4.22 4.27
충남 청양군 4.30 4.38 4.49 4.47
전북 완주군 3.61 3.36 3.27 3.24
전남 해남군 3.61 3.61 3.56 3.53
충남 홍성군 4.08 4.25 4.46 4.35

성별
남성 3.58 3.64 3.94 3.93
여성 3.69 3.77 4.15 4.14

연령

20대 3.52 3.62 4.00 4.03
30대 3.51 3.68 3.97 3.96
40대 3.68 3.69 4.02 4.05
50대 3.74 3.72 4.13 4.09

60대 이상 3.75 3.84 4.16 4.08

가구

구성

1인 3.34 3.57 4.04 4.04
2인 3.69 3.79 4.07 4.08
3인 3.71 3.74 4.11 4.02
4인 3.66 3.69 3.98 3.99

5인 이상 3.43 3.62 4.11 4.26

가구

소득

2백만원 미만 3.60 3.79 4.08 4.04
2~3백만원 미만 3.68 3.71 4.01 4.02
3~5백만원 미만 3.72 3.75 4.05 3.99
5~7백만원 미만 3.47 3.57 4.06 4.09
7백만원 이상 3.49 3.61 4.07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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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시사점

❚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Ÿ 응답자의 25.7%가 먹거리 종합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향후 홍보 확대 필요

Ÿ 최근 푸드플랜 수립관련 내부 홍보 및 로컬푸드 활동을 이어온 청양, 완주가 타 지역보
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푸드플랜에 대한 인지도 확대를 위해서는 시범사업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함

Ÿ 신문, 방송매체를 통한 정보획득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관광, 음식 등의 콘텐츠와 연
계한 먹거리정책 홍보가 유효할 것으로 예상됨

❚ 안전먹거리 소비 활동 및 인식 개선 관련

Ÿ 일반소비자는 원산지 확인, 로컬푸드 구매가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방법이라고 인식함

Ÿ 완주와 나주의 경우 로컬푸드 소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70%, 
58%로 높아, 로컬푸드 인증 체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다고 확인됨

Ÿ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먹거리가 타지역 먹거리보다 신선하고,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남

Ÿ 응답자의 58.8%가 최근 5년 먹거리 표시제도 관리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Ÿ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원산지 관리강화, 이력추적제 활성화’등이 병행되면, 지역농
산물 소비 확산에 대한 소비자 동기부여가 강해 질 것으로 판단됨

❚ 건강한 농산물 구입 여건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개선

Ÿ 식품안전성 및 위생 여건이 지난 5년간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55.7%로 높았으
며, 관련분야 전체 점수는 7점 만점에서 4.58 수준으로 나타남

Ÿ 국내산 농산물 섭취여부에 대한 지역,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국내산 섭취에 대한 개선 응답 비율이 소폭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Ÿ 농산물 구매시 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68.3%가 최근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Ÿ 최근 ‘먹방, 쿡방’등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양상 과정에서 ‘삼시세끼 프로그램’과 
같은 ‘먹거리 본질’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와 구매 관심도가 개선 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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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종합정책(푸드플랜)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 할 일

Ÿ 먹거리종합정책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역 푸드자원 순환체계 마련을 꼽음

Ÿ 과제별로는 지역 푸드자원 순환체계 마련 >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 > 먹거리 
복지 증진 > 먹거리 공급 안전성 증대 >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순으로 과제 수행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Ÿ 업무 추진 방식은 국가먹거리정책위원회와 같은 조정기구를 두는게 가장 좋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음

Ÿ 거버넌스 필수 참여조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5개 그룹은 지역 농식품 유통 대표
자, 식품정책 행정 담당자, 지역 농업인 대표, 식품 영양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활동
가 순으로 나타남

Ÿ 지역농산물 소비에 우선한 농산물 유통구조 마련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 된 것으로 
보이며, 도농 및 도시 소비자 대상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임

❚ 먹거리 정책 분야별 세부사업의 추진 중요도가 높은 사업

Ÿ 건강농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분야 중요도 평가에서는 인증제도 및 로컬푸드 품질 관리 
시스템 운영이 4.25(5점 만점)점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Ÿ 건강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사업분야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교
육과정 내 단체급식소에서의 지역 농산물 구매지원이 중요하다고 평가됨

Ÿ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여건 마련 분야에 대해서는 평균 4점 미만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Ÿ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전분야에 대해서는 음식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와 관련된 사업 
추진 중요도가 높게 평가함

Ÿ 분야별 점수 분포를 보면, 환경보전분야, 안전관리분야 세부사업의 중요도 평가 점수가 
높고, 타분야는 4점(5점 만점) 내외로 다소 낮게 나타남

Ÿ 특히 식생활교육관련 중요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식품관련 다양한 정보 범람
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식생활 교육은 ‘질, 양’에 대한 교육보다는 ‘환경, 순
환’과 연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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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도지자체 시범사업 모니터링

❶ 1차 모니터링 결과

❷ 2차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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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모니터링 결과

가. 개요

❚ 일시 : 2018.9.13.~30.

❚ 진행 : 자문위원 및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컨설팅 PM

Ÿ 자문위원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 (사)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사)농정연구센터 
부소장, 지역농업네트워크 충청 협동조합 이사장

❚ 주요 모니터링 내용

Ÿ 먹거리실태 조사 : 지역내 학교급식·공공급식 현황,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안전성 관리체계, 
식생활교육 현황, 먹거리관련 시민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먹거리생태계) 등

Ÿ 먹거리정책 분석 : 분야별 담당부서, 예산규모, 정책대상, 지원방식과 기준, 문제점 및 연
계가능성 검토 등

Ÿ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 지자체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행정의 타부서 참여 방식 등

❚ 푸드플랜 수립 자문

Ÿ 푸드플랜 수립 방향, 타지역 우수사례 제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Ÿ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농식품부에 전달함

나. 주요 모니터링 및 자문 결과

① 서대문구 (9/17)

❚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전략팀 4명으로 2018년 8월 설치

Ÿ 푸드플랜, 공공급식센터, 학교급식, 식생활교육 업무를 담당함

❚ 도농상생공공급식 지원센터 출범 2주차로 센터 안정화에 집중

Ÿ 어린이집 식재료 공동구매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일원화함

 기존에는 아이쿱, 한살림 생협 등 4개 업체에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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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주시와 공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배송)기관은 품앗이마을임

 전주시 자체인증 농산물을 공급받을 예정임
 수탁자가 부족물품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내 생협에서 공급받음
 * 학교급식은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구청은 쌀과 김치 공급업체만 선정함

  - 안심식재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참여 현황

Ÿ 현재 어린이집 75개소(전체 158개소), 복지시설 1개소에 3,200명분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어린이집 75개소 가운데 45개소는 적극적인 반면, 30개소는 관망 추세임

Ÿ 복지기관은 다소 복잡함. 무료급식을 우선으로 하며, 도시락배달 등 복잡한 구조임

 도농상생공공급식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인 급식시설
 농식품부 공공급식조례 가이드라인과 서울시 공공급식 조례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서울시의 역할과 구청의 역할에 대한 관계 정립이 필요함

❚ 먹거리관련 사회적경제조직

Ÿ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마을단위 생협이 대표적임

 현재 생협 매장은 총 5개소임 (두레 1, 한살림 2, 마을생협 1, 아이쿱생협 1)
Ÿ 식생활교육 강사들로 구성된 집밥협동조합도 있음

❚ 식생활교육

Ÿ 도시농부, 생태텃밭 등의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식생활교육이 일부 포함됨

Ÿ 전통발효학교, 안심식재료 사업을 구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먹거리관련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 필요 : 기존 조직은 대부분 미활동

❚ (자문) 서울시 푸드플랜 계획과 연계한 푸드플랜 구체화 필요

Ÿ 학교급식, 공공급식 뿐만 아니라 식생활교육 부문도 연계 강화 필요

Ÿ 지역내 먹거리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 파악 필요

❚ (자문) 구청 공무원 대상 내부 학습 프로그램 기획 추진 필요

Ÿ 대전 유성구, 전북 완주군 등 푸드플랜 우수 사례 소개

Ÿ 농식품부 정책방향 등에 대한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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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성구(9/18)

□ 실태조사

❚ 학교급식

Ÿ 초등학교 및 중학교 대상 연간 급식에 대한 품목과 공급량 등에 대한 분석을 완료함

Ÿ 관내 학교 eaT 프로그램을 100% 사용하고 있으며, 친환경은 별도 공급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지역 식재료 거의 사용하지 않음(쌀 포함)

Ÿ 지자체장 공약 1순위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현재 진
행 중이며, 학교(영양교사)에서는 통합 급식체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교육청 등의 의견수렴 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의 몫으로 인식하고 있음

❚ 공공급식

Ÿ 노인, 장애인, 아동,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양로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영유아어
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초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음

Ÿ 지원사업 대상으로 급식시스템 분석을 완료함. 지역식재료 공급률 분석, 이해관계자 의
견수렴은 진행 중이며, 현재 추진중인 대상별 지원사업 중심으로 정책대상 선정 및 신규
발굴 등에 대해 검토 중임

❚ 공공기관급식

Ÿ 대덕 특구 연구기관 35개 중 1/3 정도 기관에 대해 기초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직영/위
탁 등의 급식 시스템 파악 중임. 현재 직영 6개 기관(500명 이상)에서 참여 의향을 보임

Ÿ 주요 실태조사 내용은 단가, 식수인원, 운영형태(위탁업체 포함) 등이며, 유선으로 조사함

Ÿ 추가적으로 군부대(7개소) 및 정부청사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급식 관련 내용을 파악할 
예정임. 군부대의 경우 협조가 되지 않아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많음

❚ 생산 현황(로컬푸드 포함)

Ÿ 바른유성찬 인증(인증비 지원 포함)에 현재 172농가 참여함. 공급 품목과 물량 확대를 위
해서 인근 지역 등 판로 개척이 필요한 상황함

Ÿ 농가별 품목, 생산 계획 품목 등에 대해 작부체계, 기획생산, 계약재배 및 생산량 대비 
소비량을 추정하고 있음

Ÿ 중간지원조직(품앗이마을)에서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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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판로 확대. 중간지원조직은 품앗이 생협 등 비영리법인 등으
로 계속 분화하여 확대할 예정임

Ÿ 농가조직 관련 바른유성찬 인증 농가 외 대전 전지역 확대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
정이며, 바른유성찬 생산자연합회를 설립하여 개별 농가단위 가입 형태로 확대할 계획임

❚ 가공 현황(로컬푸드 포함)

Ÿ 관내 가공업체, 유통업체가 많지만 실질적 사업 연계가 어려움. 관내 생산자가 부족하여 
원재료 공급의 어려움으로 두류, 식초, 간장, 반찬 정도만 적용 가능한 상황임

❚ 유통 현황(로컬푸드 포함)

Ÿ 학교급식, 직매장(4곳), 농협 등에 대해 지역내 소비량을 추정함

Ÿ 경로별 유통실태조사는 연구기관에서 수행 중이며, 지역농산물 소비율은 직거래 중심으
로 분석하고 있음

❚ 소비 현황

Ÿ 소비자조직으로 품앗이 생협 12천명, 한살림 및 아이쿱 등 푸드플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비실태 파악 중임

❚ 안전관리

Ÿ 위생점검 부분은 연구기관에서 유성구청 위생과와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Ÿ 인증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농관원, 민간,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등이 
다자협약을 통해 방사능 및 잔류농약 검사 실시하고 있음

❚ 식생활교육

Ÿ 식생활교육은 대전식생활교육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대부분 실행하고 있으며, 별도 민간에
서는 로컬푸드 교육센터를 통해 어린이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Ÿ 문제점으로 대전식생활교육네트워크의 경우, 구별 식생활교육네트워크 구성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위사업이 없으며, 강사풀 조직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음

Ÿ 보건소 프로그램인 영양플러스 사업, 독거노인 도시락사업과 연계 가능함

❚ 폐기 및 재활용 

Ÿ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없음. 현재는 푸드플랜 내 중점 사항이 아님

Ÿ 대전시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분리장 문제가 심각하며, 국가적인 지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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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관련시민사회단체 “대전푸드플랜네트워크”

Ÿ 2018년 6월 출범한 대전푸드플랜네트워크는 생산자, 소비자, 공동체, 환경운동, 학부모, 가공
(협동조합) 등의 30개 단체가 참하고 있으며, 생협 등이 포함되어 있어 회원이 8만명에 달함

Ÿ 민간 자치로 운영되며, 별도 지원 없음

Ÿ 푸드플랜 아카데미 운영 : 주 4시간 2개월 과정으로 푸드플랜 활동가 과정 운영 중임

□ 먹거리정책 분석

❚ 학교급식

Ÿ 현재 대전시는 초중 무상급식 및 친환경급식으로 700억 예산 책정, 이중 유성구는 200
억 규모이며,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9년부터 360억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임

Ÿ 유성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포함 조례 준비 중임

❚ 공공급식

Ÿ 영유아 대상 꾸러미 배송지원 등 사업 7억원이며, 2019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
여 9억원으로 확대 예정임

Ÿ 공공기관급식 : 별도 예산 없으며, 향후에도 지원사업 없을 예정임

❚ 생산지원 : 인증농산물 관련 검사비, 포장재 지원(연 7천만원 수준)

Ÿ 지역경제과와 별도로 생산지도사업 연계가 가능함

❚ 가공지원사업

Ÿ 가공지원센터는 행자부 사업으로 설립함. 현재 3년차로 반찬, 제빵, 도시락 등 창업 파생 
역할 수행하며 15개 협동조합형 기업 배출함

 운영비 및 교육프로그램 등 사업비는 연 7천만원 수준임

Ÿ 푸드통합지원센터(2층)에서 두부, 간장, 식초, 소스류 생산 예정

❚ 유통지원사업 : 별도 연계된 지원사업 없음

Ÿ 농정 담당부서의 경우 연 10억 내외 사업비는 있으나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님

❚ 기타사업

Ÿ 소비홍보지원사업 : 소식지 발간 등 연 1천만원 정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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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안전관리사업 : 각종 검사비 및 포장재 지원 관련 연간 5천만원 예산

Ÿ 식생활교육사업 : 구 자체 도농교류 행사 등 1.8억원 예산

Ÿ 기타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2억원(전액 구비), 공동체 지원(모임 활성화) 2억원 지원

□ 계획수립 거버넌스

Ÿ 기존 조직인 로컬푸드활성화위원회(20명 이내 구성, 4개 분과)를 해체하고 푸드위원회
(30명 수준) 재구성 예정임

Ÿ 지자체 역량강화 : 별도 미팅, 포럼, 워크숍 계획 중

Ÿ 지역민 의견수렴 : 일반 주민대상 설문조사 진행 중이며, 생산자, 유통업체 조사는 완료함

 2014년 사회조사 조사 : 시급 과제로 로컬푸드 1위, 이를 통해 현사업 시작

 현재까지 포럼 6회, 대중 강좌 연 2~4회 진행하고 있음

□ 비전과 목표

Ÿ 비전(안) : “민관산군이 함께하는 먹거리 자치 1번지 육성”

Ÿ 사업목표 :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활성화, 인근 지역 도농상생 연대 등 작성 중임

□ 푸드위원회 및 추진체계

❚ 부서간 정책조정 : 복지정책과, 위생과 중심으로 정책조정 완료

Ÿ 지역경제과는 미실시 : 연계가능한 사업 없음

❚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Ÿ 2018년 10월 개장 예정이며, 센터에
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에 대한 친환경농산물과 지역농산물 
공급사업, 직매장 물류 배송사업을 진
행할 계획임

 규모 : 부지 480평, 건물 160평 등 3층, 
80억원 규모(부지 20억원 포함)

Ÿ 운영인력은 33명 정도이며, 시설은 
로컬푸드 유통물류센터, 가공지원센 <그림 Ⅳ- 1> 유성구 푸드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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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식품개발실, 조리실습실, 실험실, 인큐베이팅실,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음

 7월부터 로컬푸드를 이용하여 두부, 간장, 식초, 각종 소스류 등의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에 공급할 계획임 

 운영비는 인건비, 물류배송 차량 등 연간 2~3억원 정도로 예상됨
Ÿ 소유는 지자체가 하지만, 운영은 품앗이마을협동조합에 위탁함

□ 자문내용

❚ 대전·세종·충청권의 광역 먹거리망 구축 추진 검토

Ÿ 학교급식, 공공급식 현물공급체계 구축 및 확대를 위해 광역 먹거리망 구축 추진함

Ÿ 학교급식센터도 부지확보와 대규모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전과 
충남 인접 지역에 광역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주체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운영함

Ÿ 안정적인 농산물 계약재배를 위해서도 광역먹거리망이 필요함. 특히 친환경 급식은 소규
모 생산기반으로는 대처하기 힘듬. 광역 먹거리망 구축이 필요함

③ 상주(9/28)

❚ 학교급식 : 친환경, 일반농산물, 축산물로 구분 진행

Ÿ 초중고 58개교에 1만3천명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음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음
Ÿ 금액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이 15%, 일반농축산물이 85% 비율임

Ÿ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 축산물 공급체계가 각각 다름. 학교에서는 3번 검품해야 하
는 상황으로 통합 공급체계 마련을 요청함. 또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물류효율이 낮아 
공급을 꺼리고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선택권도 제약됨

 친환경농산물은 도 사업으로 진행. 농협 군위 유통센터에서 공급

 일반농산물은 지역내 농협에서 공급
 축산물은 축협에서 공급
Ÿ 단가결정은 친환경은 도단위로 결정되고, 부식품목은 학교별로 결정하고 있음

Ÿ 일반농산물의 경우 공급규모가 너무 적어 지역내 계획생산체계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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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도 군위 유통센터에서 도단위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산이 들
어가지 못하고 있음

 일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업체는 17개소이며,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
고 있음

 공급업체는 대부분 도매시장에서 조달하여 공급하고, 농협 2개소는 주로 지역내에서 조
달하여 공급함

 친환경농산물은 지역산이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공공급식

Ÿ 공공급식, 공공기관급식에 대한 기본현황 조사는 완료한 상태이며, 대부분 외주로 운영
하고 있음

 전체적인 공공급식 대상자는 1만2천명 수준으로 추정됨
 현재 어린이집, 50인이상 단체급식(기업체 15개소 포함), 공공기관급식 실태와 수요에 

세부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조사대상 : 어린이집 49개소, 단체급식시설 71개소(노인요양시설, 어린이보호시설 등)

 조사결과, 교통소, 경북대상주캠퍼스, 법원, 세무서, 상주시청 등 지역내 큰 공공기관들
이 대부분 외주로 운영되고 있었음

Ÿ 학교·공공급식 공급업체 17개소(농협 포함)에 대해서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함. 대부분 농
산물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신 공급해 주면 좋겠다고 함. 배송만 담당하면 좋겠
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음

❚ 로컬푸드(직매장)

Ÿ 관내 로컬푸드 매장은 모두 3개소임. 그 가운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1개소, 곶감직매장내 
직매장 1개소, 농협 샵인샵 1개소(매대 운영 수준)임

Ÿ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을 2018년 하반기에 개장하였으며, 조합원 193명의 상주시 로컬
푸드협동조합(2017년 7월 설립)이 운영하고 있음

Ÿ 로컬푸드 공급 계약재배 조직화가 미흡함.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임. 현재는 직매장도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상주농업은 전반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가격이 높고, 주로 과수, 시설채소 등 가격이 높
은 작물 중심으로 대량생산되기 때문에 지역내 소비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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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업체 : 관내 가공업체는 115개소로 전수조사 예정

❚ 식생활, 복지 영역

Ÿ 식생활실태에 대해서는 사회조사 데이터가 유일하며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Ÿ 복지부서 등과 연계하여 세부 실태조사 추진 예정

Ÿ 그동안 식생활교육은 학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보건소에서 주로 진행하였으며, 농업부
서에서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폐기 및 재활용 영역

Ÿ 기초 실태조사 진행 중임

 현재 자원화센터가 1개소 있으며, 자원화된 생산물은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음

❚ 시민사회 및 사회적경제

Ÿ 먹거리 시민단체로 현재까지 확인된 단체는 없음

Ÿ 먹거리관련 공동체는 소비자단체를 포함하여 30개소가 있음

Ÿ 소비자조직은 한살림, 아이쿱생협이 각각 1개소씩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조합원 현황, 활동 내용 등은 추가로 파악할 계획임

Ÿ 사회적경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이나 인증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 먹거리정책 및 조례 분석

Ÿ 정책데이터 수집, 분석 진행 중임

Ÿ 학교급식조례, 친환경급식조례, 로컬푸드육성조례은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학교급식조례는 개정 필요함

❚ 거버넌스 구성

Ÿ 푸드플랜에 대해 현장의 요구는 높은 편이나, 행정내부의 공감대가 부족함

 상주시 내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음.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임

 단체장의 관심 유도,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의 배치 등이 선행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함

 시장직속으로 미래전략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략사업으로 푸드플랜은 빠짐. 스마
트팜밸리, 도시재생 등의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도시재생, 스마트팜밸리 사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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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민관 거버넌스 구성은 10월부터 운영 예정임. 현재 영역별 참여인원 발굴은 완료한 상태임

Ÿ 2019년 초에 조직개편 예정임. 먹거리 전담부서 설치를 요청한 상태임

❚ (자문) 농업인단체와 먹거리시민단체 조사 및 공감대 형성 강화

Ÿ 상주는 대규모 농업생산 지역으로 지역생산·지역소비의 관점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으며, 변화의 속도가 더딘 지역임

Ÿ 따라서 유통중심, 농협중심 접근보다는 농업인단체, 먹거리시민단체 등과의 직접적인 소
통이 필요함. 이를 촉진하기 위해 생협 등 소비자단체에 대한 네트워크 추진 필요

❚ (자문) 일반주민의 먹거리 실태에 대한 세부조사를 통해 이슈화 추진

Ÿ 푸드플랜에 대한 행정내부와 지역내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일반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의제를 발굴하고 이슈화하는 추진 검토

④ 완주(9/27)

❚ 학교급식·공공급식

Ÿ 학교급식은 89개교 초중고생 2만여명에게 지역농산물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음

Ÿ 서울시 강동구와 공공급식 도농상생 협약을 맺고 강동구 100여개 어린이집 5천명을 대
상으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사업을 진행 중임

Ÿ 또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현대축구장 등 8개 공공기관에도 급식 식재료를 공급함

 공공기관 급식 확대가 어려움. 가장 큰 이유는 가격차로, 유통업체의 10% 이상 가격이 높음
 지역농산물이 신선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가격차에 대한 인식과 오랜 거래관

행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음

Ÿ 2018년부터 영양플러사업 추진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음

 기존 경쟁입찰을 매월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건소와 상의하여 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계약법상 입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월별로 분할하여 2천만원 이하 단
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

Ÿ 10월부터는 마을 공동급식에도 완주산 식재료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

Ÿ 완주군 인구를 10만명으로 볼 때, 공공급식으로 최대 공급 가능인원은 4만명 정도로 추
정됨. 완주군 관내가 2.5~3만명 수준이고, 전주혁신도시와 관외지역 공급이 1~1.5만명 
수준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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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공급식센터 시설은 2만명 공급 가능 수준으로 사업확대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함

❚ 생산부문

Ÿ 현재 로컬푸드는 GAP, 무제초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친환경농업으로 단계적으로 유
도해 나갈 계획임

Ÿ 계획생산농가는 현재 2,500명 수준으로 일부는 겹치기도 하지만 로컬푸드협동조합에 
1,100명, 지역농협에 1,400명 정도 출하하고 있음. 두달에 1회씩 협동조합과 농협이 협
의회를 개최함

Ÿ 계획생산 농가는 귀농귀촌인 등이 신규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계약생산 가
능농가를 3,000농가 정도로 예상함. 이후에는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Ÿ 현재 농약사용을 억제시키고 있으며, 미판매 문제와 가격결정 문제도 큰 어려움이 없음

Ÿ 품목결정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농가들과 운영주체가 스스로 조정함  

❚ 유통·가공부문

Ÿ 관내 농산물 생산액은 3천억원 정도이며, 그 가운데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가 500억원(축
산물 포함. 20% 수준)으로 25% 정도로 추정됨

 현재 관외 반입물량에 대한 추정자료는 없음
 전통시장은 4개소(상설 3, 비상설 1)가 있으나, 지역산 사용에 대해서는 조사자료 없음

Ÿ 기술센터에서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소비·식생활부문

Ÿ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소비자 모니터단 50~60명 운영하고 있음

Ÿ 소비자 교육 실시하고 있음. 아버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음

Ÿ 먹거리 연구회를 1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영양교사와 교장선생님 대상으로 공동식단체 운영, 식농교육을 실시함
 '19년에는 학생대상 실시할 예정임

❚ 지역공동체

Ÿ 마을기업, 자활기업, CB공동체, 경력단절여성 등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2010년
부터 추진함. 현재 200개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최근 전수조사 실시)

Ÿ Social goods라는 중간지원조직을 280여개 공동체 참여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함. 400개 공동체 육성을 목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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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운영 및 추진체계

Ÿ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운영비로 10억원 정도를 
지원함. 운영비를 먹거리 공공성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음

 참고로 그동안 하드웨어 구축에 350억원(공공급식지원센터, 가공센터, 직매장 등) 정도
가 투자됨

 농협의 샵인샵 운영은 투자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Ÿ 행정 내부 추진체계는 먹거리정책 관련 과 신설을 추진함

Ÿ 군청내에 부서간 협력을 위해 과장급으로 구성된 TF팀(6개팀) 마련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함

Ÿ 푸드위원회는 민간 중심으로 15명 내외로 10월경 구성할 계획임

❚ (자문) 학교급식·공공급식에 ‘건강식단’ 기준 설정 및 운영 검토

Ÿ 학교급식·공공급식 및 공공기관급식에 신선·안전에 기반한 로컬푸드 현물공급을 추진하
는 것만으로 다소 한계가 있어 보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Ÿ 이를 위해 제철음식 중심으로 ‘건강식단’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로컬푸드의 
새로운 가치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함

 다만, 학교급식 등의 영양사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설정할 필요가 있음

 비엔나시 등의 해외사례를 참조함

❚ (자문) 먹거리 기본권을 반영한 먹거리기본조례 제정 추진

Ÿ 먹거리 기본권 실현,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푸드플랜의 주기적 수립과 
모니터링, 먹거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반영한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먹거리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Ÿ 특히, 주민참여형 먹거리 의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⑤ 청양군(9/18)

❚ 실태조사

Ÿ 생산 실태조사는 5개면에 걸쳐 100농가씩 표본조사를 실시함. 면적, 생산품목, 계약생산 
참여의향 등을 조사함

Ÿ 가공 실태를 농가 단위까지 제조업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구기자 중심으로 가
공의 다양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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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가공센터를 통해 반찬류, 소스류, 유지류 등 생산 후 직매장, 공공급식, 농협 하나
로마트 등 관내 공급을 활성화함. 그 이후 외부 시장 공급을 추진함

Ÿ 유통 및 소비 실태조사는 간략하게 조사함. 별도의 소비자 조직은 없음

Ÿ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Ÿ 기획생산을 위한 농가조직화가 가능하도록 농가현황을 파악함. 이를 통해 농가조직화 대
상인력을 선정할 계획임

Ÿ 2018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체계로 전환함

 앞으로 유치원, 대학교도 공급할 예정임. 현재 공급업체를 선정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Ÿ 친환경 60%, 일반 30% 정도가 지역산임. 향후 80% 까지 높여 나갈 계획임

Ÿ 현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등학교(3식 포
함)까지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임

Ÿ 현재는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로당과 아동급식센터에 도시락 급식을 
공급할 계획임

Ÿ 2018.8.15. 공공급식 지원조례를 공포함

Ÿ 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체계로 운영할 계획임

 농민가공센터와 학교급식센터를 결합한 형태로 부지 및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 로컬푸드 직매장

Ÿ 로컬푸드 직매장은 1개소를 운영중이며, 연 매출은 10억원 수준임

Ÿ 앞으로 관내 1개소와 관외(대전 유성구 예정)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임

❚ 먹거리 정책

Ÿ 앞으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임

Ÿ 경로당, 결식아동, 무위탁노인 대상 지원사업을 도시락 공급으로 변경할 예정임

Ÿ 로컬푸드 농가 대상 매년 하우스 10동(자부담 20%)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임

Ÿ 가공분야는 농민가공센터와 교육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임

Ÿ 유통분야는 직매장, 급식 분야를 중심으로 관내 수집 및 관외 직매장 물류 차량 등 물류
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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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소비홍보는 관외 직매장 건축 사업(HW 20억, 부지 10억) 추경 예산에 반영 중임

Ÿ 안전관리는 기술센터와 청양푸드인증센터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임

❚ 거버넌스

Ÿ 청양군 푸드플랜 민간거버넌스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고 있음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농협, 사회적경제, 외부전문기관, 의회, 행정 등 30명으로 구성함. 
현재까지 푸드플랜 설명, 계획 논의, 중간보고회 등 3차례 개최함

 향후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임
Ÿ 내부적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설명회(총 600명 정도 참석)와 행정 자체 워크숍을 진행함

Ÿ 지역민의 푸드플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을소식지,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 강화 예정임

❚ 비전과 목표(현재 확정된 상태)

Ÿ 청양군 푸드플랜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이며, 
통합적 푸드플랜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Ÿ 현재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도출을 완료한 상태임

❚ 실행조직(안) : 거의 확정된 상태

Ÿ 푸드통합지원센터는 기존 체계인 부자농촌지원재단법인 산하로 설치할 계획임

Ÿ 행정체계도 개편하여 먹거리정책과를 신설할 계획임

❚ 실증연구 :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제작 예정

❚ 기타사항

Ÿ 지자체장 의지가 중요함. 전 군수 및 현 군수 모두 ‘푸드플랜’이 공약사항임

Ÿ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등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하고자 함. 현재는 푸드플랜과 바로 연
계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임

Ÿ 관내 체험마을 13개소는 푸드플랜과의 연계성이 낮음. 앞으로 농촌형-도시형 연계방안
을 마련하고자 함

Ÿ 푸드플랜의 수립과 실행에 전문인력이 필요함

Ÿ 현재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로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Ÿ 또한, 중앙에서의 관련 법령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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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남군 (9.20)

❚ 추진체계 구축

Ÿ 먹거리전략 TF를 8.1. 설치함.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정식직재로 편입될 예정임

Ÿ 군내 핵심 관계자 2박3일 선진지(화성, 세종, 나주, 광산구) 견학으로 공감대를 강화함 

❚ 학교급식·공공급식

Ÿ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88개교 7,587명 대상 친환경학교급식차액지원 사업을 실시함

 전통장류지원사업(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도 4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고 있음. 이 사업은 2년차 시범사업으로 2018년에 10개교에 10백만원을 지원함

Ÿ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 부지, 운영방식 검토 단계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임
 '19년 재단법인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임

Ÿ 공공급식, 공공기관급식 실태조사 진행 중 : 26천명 수준

❚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 ‘20년 개장 목표 : 직매장 1개소, 농협 샵인샵 1개소

❚ 실태조사 : 농가전수조사 실시

Ÿ 농가전수조사, 농협DB, 소비 분석 모두 10월 완료하고, 11월 최종분석 결과 산출 예정임

 생산·유통 통계조사, 농협DB 분석작업 완료
 소비파트 자료 분석 : 로컬푸드직매장 품목별 생산량, 관내 소비량 추정
Ÿ 관내 외식업체 식재료 사용실태 조사는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함

Ÿ 가공업체 실태조사도 108개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함.

 지역산 사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먹거리관련 시민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Ÿ 생협은 조합원 1천명 수준의 한울남도생협이 있음

 한울남도생협에서 자연드림매장 운영 1개소하고 있음
 식생활교육은 하지 않고 단순 문화강좌만 진행하고 있음

Ÿ 학교급식관련 학부모단체로는 학부모 교육연대가 있음

❚ 안전성검사 : 농업기술센터 검사기능 보완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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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먹거리TF에서 320개 항목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식생활교육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영양, 보건소 영양사업 진행

Ÿ 농업부서에서는 식생활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Ÿ 위생팀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운영비로 연간 1~2억원을 지원함. 영양식단교육 
등을 실시함

❚ 폐기 및 재활용 실태 : 푸드뱅크, 자원화 등 실태 조사 예정

❚ 10월 이후 민관 거버넌스 및 행정내부 공감대 확대 추진

❚ 무상급식조례, 로컬푸드조례(학교급식 내용 포함)

Ÿ 공공급식조례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임

Ÿ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임

❚ (자문) 급식지원센터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지역여건상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자문) 지역먹거리순환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추진 필요 :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

급식 등에 대한 우선 접근 필요

⑦ 나주시 (9/20)

❚ 공공기관 급식 시범사업에 집중

Ÿ 현재까지 16개 공공기관과 급식관련 7차 회의 진행함

Ÿ 공공급식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10월1일 공포됨

Ÿ 14개 공공기관 대상 로컬푸드 공급 추진함. 전량 공급시 32~35억원 규모(농산물, 수산
물,축산물, 가공품 포함)로 추정됨

Ÿ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시설을 보완하여 호남권 친환경물류센터를 이용할 계획임

 이 시설을 이용하여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예정임

Ÿ 공공기관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조직화는 현재 진행중임 (전체 농가수 11천호)

❚ 공공기관급식 공급기관 :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의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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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은 나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와 나주 산업화지원
센터로 운영되고 있음. 공공기관급식의 공급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함

 재단의 총 출연금 : 19억원  (2006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액)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 23명(재단 총원 29명). 인건비 4억원 수준 ('18년 출연금 9억원) 
 수수료 10~15% :  순회차량 출하시 15%, 농가 직접 진열 10%

 매출액 :  27억원('17년). 직매장 개장 2015년 11월 25일 개장

❚ 학교급식 : 32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 158백명 ('17.3. 기준)

Ÿ 학교공급기관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매년 선정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Ÿ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는 정확히 파악 안됨. 조공법인 74품목 600호 수준으로 추정됨

Ÿ 학교급식에 된장, 두부 등 일부 가공품도 납품하고 있음. 공공기관 급식으로 확대 추진함

❚ 학교급식, 공공급식 이원화 : 조례도 별도 제정

❚ 로컬푸드 직매장 계약재배 농가수 : 402농가 납품 (약정서는 700농가 작성)

❚ 식생활교육 : 농촌진흥과에서 수행

⑧ 춘천시 (9/19)

❚ 연구용역 착수 지연 (모니터링 당일 오전 연구용역 착수보고 진행)

Ÿ 푸드플랜을 포함한 먹거리정책 전반에 대한 지역순회설명회 개최 예정 

Ÿ 교육도시 : 푸드플랜 연계 방안 검토 필요

Ÿ 공공급식지원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임

 추진위원회는 영양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푸드위원회로 확대할 계획임

❚ 공공급식 추진 : 학교급식, 공공급식으로 단계별로 확대

Ÿ 2018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하고 있음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를 통해 현물공급을 추진할 계획임
 센터내에 과일간식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과일간식도 공급할 계획임

Ÿ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은 당초 조합공동사업법인 형태로 추진하였으나, 영양사와 시민
단체 등의 반대로 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시장 의지, 시민단체 등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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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 약 3만명 규모(국공립유치원 포함. 고등학교까지)

Ÿ 학교급식 기존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업체간 협의체 구성하여 갈등 해결 추진할 예정임

 기존 업체들이 공산품, 가공품 납품을 담당하거나 배송업체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임
Ÿ 2017년부터 상위 20개 품목 지역내 재배 추진하고 있음

 '17년 5개 품목, '18년 5개 품목을 추진하고 있으며, '19년에는 10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임

❚ 가공업체 전수 조사 추진 예정 : 170개소 등록. 보건소 관리

❚ 직매장 2개소 운영 : 300농가 출하중

Ÿ 현재 직매장 2개소의 매출액은 75억원임. 그 가운데 농산물은 40~45억 수준으로 추정됨

Ÿ '19년 시내 아파트단지에 2개소를 건물임대 방식으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임(자체 예산)

 운영은 재단법인 또는 민간 위탁을 추진함. 구체적인 방식을 별도로 검토할 계획임

❚ 소비자조직 및 사회적경제조직

Ÿ 춘천생협은 두레생협 연합물류 이용을 계기로 춘천두레생협으로 전환함. 조합원은 2,500명임

Ÿ 먹거리 가공관련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은 증가 추세이나, 세부 현황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 식생활교육

Ÿ 춘천시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활동하고 있으며, 시의 농업부
서와 연계가 없음

Ÿ 보건소 등의 식생활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수집 중임 

Ÿ 로컬푸드지원센터에 조리체험 등 식생활교육 시설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거버넌스 및 먹거리 조례

Ÿ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예정이며, 공공급식추진협의회
를 푸드위원회의 분과로 설치할 예정임

 춘천시 푸드위원회에는 민선7기 시정준비위원회 위원 5명과 공공급식추진협의회 위원 
3명이 참여하고 있음

Ÿ 농식품부 공공급식 조례(안)을 기준을 새로운 급식 조례를 제정할 계획임

 기존 학교급식 조례 폐지 후, 공공급식조례로 통합할 계획임. 12월 상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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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활교육

Ÿ 춘천교대가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우수체험공간도 있음

Ÿ 직장어린이집에 부모와 함께 아침밥 프로그램 운영 검토 제안했으나, 춘천은 직장내 부
설어린이집이 1개소도 없음

❚ 푸드플랜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대상 교육은 계획 추진

❚ (자문) 교육도시 춘천시의 특성을 살려 대학교와 협력하여 CSA 추진

Ÿ 강원대 12천명, 한림대 5천명, 춘천교대, 송곡대학, 한림성심대 등 대학생 및 교직원이 
2.5만명 이상(교직원 포함)임

Ÿ 이러한 특성을 살려, 대학지원 CSA 추진을 제안함. 미국의 대학지원 CSA가 활발함

⑨ 충청남도

❚ 학교급식 : 13개 시군 센터 설치 지원

Ÿ 충청남도는 14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에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함. 금산군도 학교
급식 전담팀을 조건으로 2019년에 설치를 지원할 계획임

 시군 급식지원센터 : 지자체 직영이 7개소이며 위탁운영이 6개소임
Ÿ 가공품은 친환경식재료, Non-GMO 농산물 이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음. 소규모 가공품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브랜드로 운영 예정임

Ÿ 현재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추진위원회(교육청),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광역유통
센터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3개 위원회, 영양교사, 센터, 행정, 생산자 담당자가 1박2일 워크샵을 진행함

 교육청에서 영양교사를 도에 파견한 상태이며, 장학사와의 소통채널도 운영하고 있음

❚ 공공급식 : 일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진행

Ÿ 조리가능 시설은 조리식재료를 공급하고, 조리가 불가능한 시설에는 완성품을 공급함

 홍성 : 어린이집은 풀무생협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친환경급식 26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음
 천안 : 시청 구내식당(600식)

 당진 : 어린이집 공급
Ÿ 현장간담회를 진행(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하고 있으며, 전수 온라인 설문조사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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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9월말까지 조사를 완료 예정임

Ÿ 커뮤니티키친 추진 방안 구상 중임. 현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에 시범사업 예
산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음

 내부적으로는 기존 예산범위 내에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임.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차
액 단가보전,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 등이 필요함

Ÿ 천안은 법원, 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진행 중임 (500식 규모)

 공공기관 위탁급식은 행정기관에서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식재료비를 도가 지원하여 청양도립대가 위탁에서 청양센터 공급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음
 1일 500~1,000식 되는 경우, 지역인근 납부업자와 갈등 발생시 행정에서 조율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기존 학교급식센터 설치때 대처했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음
Ÿ 큰 쟁점은 학교급식센터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인력과 시설확충을 요구하고 있음. 

기존 학교급식센터 업무에 공공급식 업무가 늘어난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Ÿ 현장에서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당함. 어린이집 연합회의 일부지역에서는 학
교급식센터로 식재료를 가지러 가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함

❚ 중장기 목표 : 2022년까지 35~40만명(도민의 20~25%) 공급체계 마련

Ÿ 도내 107개 기업과 로컬푸드 상생협약을 체결함

 현재 상태에서 쌀, 구근류 등 일부는 가능하지만, 모든 식재료 공급이 어려움
 위탁업체가 일부품목만 센터에서 공급받기 보다는 전체 품목을 일괄적으로 공급받기를 

희망함
Ÿ 기업급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 어려우니, 인센티브 마련이 어려움

 현재는 권장만하고 있음. 기업에서는 세제혜택 등을 요구하고 있음
Ÿ 기업급식에 대해서는 광역센터에서 직거래 공급을 추진하는 등 유형별 사례 창출 필요함

❚ 친환경 시군 출하회조직, 직매장별 출하회조직 구성 추진

Ÿ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지난 2년간 광역친환경작부체계를 구상함

Ÿ 시군단위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실증연구를 검토함 (논산, 공주 등)

❚ 장류 공급 추진(2018년 시작) 

Ÿ 학교급식 장류 공급사업은 2018년 3월부터 시작되어 시군 553개교에 초등학생 17만명
에게 공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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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인증업체가 기존 10개소에서 현재 20개소로 증가하였으나, 고등학교까지 포함할 경우, 
생산량이 수요량에 비해 부족함. 30개 정도 업체가 공급하는 것이 적정규모로 추정됨

Ÿ 또한, 2019년부터 밀, 두부, 콩나물도 학교급식에 공급할 계획이며, 카레, 짜장은 선택적
으로 공급할 계획임

 현재 5개 품목 생산업체 10개 선정함

Ÿ 그 밖에도 수산물 가공품도 15품목에 대해 센터간 공동구매를 2019년에 추진할 계획임

❚ 일반가구 소비자 : 아파트  조식서비스 추진 중. 서울, 경기도 현장 사례조사 

Ÿ 도내 전체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1000개소 대상 사업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현재 조사지 개발을 완료하고, 4개소 공모를 받아서 교육 등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기획
(역량강화)을 지원할 계획임

❚ 광역인증센터 검토

Ÿ 센터별로 안전검사에 연간 센터별 4천만원씩 사업비 지원하고 있음

Ÿ 자주인증제도 도입에 대해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도 단계별 접근을 전제로 찬성함

Ÿ 현재 쟁점은 인증의 주체를 광역 주체가 할지, 기초 주체가 할지임. 농업기술센터 자체 
인증센터 두고 있는 경우도 고려해야 함

Ÿ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원(유전자검사기관)과도 협의가 필요함

❚ 식생활교육 : 현재 농정과, 교육청에서 분리 운영 ⇒ 사업을 푸드플랜 담당부서로 이관 제안

Ÿ 학교급식데이, 교구교재 개발 후 학교에 일괄 공급함

 교구교재는 영양교사 중심, 검수는 대학교수 중심으로 개발함
 현재 학교급식데이는 유통과 자체 예산으로 생산자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진행함
Ÿ 광역센터내에 먹거리시민교육센터 설치를 추진함

 민간역량 강화, 전문가상풀 육성 등을 지원하고, 식생활교육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함. 
 필수 교육으로 운영하고, 교육체험시설 설치도 추진할 계획임

❚ 폐기, 자원화

Ÿ 홍성환경축산연구회에서 농장분뇨 자원화를 추진(음식물도 포함되어 진행)하고 있음. 자
원화시 필요 요구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Ÿ 학교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잔반줄이기 활동을 진행할 계획임. 특히 공모대회 진행하고, 
우수사례 전파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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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민간 네트워크로 거버넌스 확장 추진

Ÿ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참여 범위를 넓히고, 충남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논의 진행하고 있음. 현재 초동모임을 구성하고 있으며 10월 중 1차 모임 추진할 계획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충남 시민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 중임

❚ 관련 유관정책  분석 : 유관 행정TF 1차 회의 진행. 25개 부서 협의 

Ÿ 1개부서 당 3~4개씩 100개 사업을 우선 검토할 계획임. 자료협조 요청시 제출사유 등에 
대한 의문 제기하여 쉽지 않은 상황임

Ÿ 푸드플랜의 방향과 핵심사업이 나오면, 그것으로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음. 공공급식관련 사업을 우선 협의할 계획임

Ÿ 식생활, 가공, 과일간식 등 농업관련 사업조차 협조가 쉽지 않음

 과일간식 : 충남은 조리종사원이  타도보다 많아서 직접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에 원물로 원했으나, 컵과일로 들어와서 오히려 지역의 수요을 반영하지 못함

❚ 워킹그룹  : 10월부터 운영 예정

❚ 실증연구 : 실증대상과 협의 진행

Ÿ 음식물쓰레기 :  학교공모, 홍성과 시범연구 협의 중

Ÿ 시군단위 통합생산자조직 육성 : 통합출하회 구성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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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모니터링 결과

가. 소결 및 시사점

❚ 조사일시

Ÿ 조사시기 : 2019.1.21.~2.15.

Ÿ 조 사 자 : 농식품부 1,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1

❚ 모니터링 내용 : 수립된 푸드플랜 내용의 적절성, 우수사례 등 파악

Ÿ 자문단 의견, 밀라노 푸드협약의 권장행동 등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 

영역 실행과제 중점 확인사항

개요
1. 연구용역 진행 현황 진행단계
2. 향후 추진계획 비전선포, 사업추진계획 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액션그룹  조직구성, 협의회횟수 등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4. 먹거리위원회 구성 조직체계 등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먹거리정책자문관  등
6. 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체계 마련 통계체계 등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8.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공공성·

공동체성

1. 학교급식 지원 무상급식, 건강식단기준 적용 등
2. 공공급식 지원 지원대상(어린이집,복지시설,공공기관), 지원내용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먹거리지원사업, 커뮤니티키친, 지원체계 등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시민조직, 마을공동체 연대활동(교육,훈련,연구조사 등)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먹거리 기본권 조례, 공공먹거리 기준 제정 등
7. 기타 우수사례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식생활교육 내용, 추진체계, 조직화, 활동가 육성 등
2. 주민건강 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비만, 성인병 퇴치를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등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공공기관 연계 (병원, 보건소, 교육청, 관련기관 등)
4. 주민참여 활동 지속가능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시민단체 참여 등
5. 지속가능 식생활·영양을 위한 적절한 투자 지자체의 투자 내용 등
6.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선순환

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1. 소량다품목 기획 생산 또는  조달체계 마련 중소농조직화, 도농연계조달 등
2.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체계 마련 로컬푸드 소비기반 확보,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 등
3. 토지, 물 등 생산기반의 안전·안정성 강화 　
3.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지역산, 친환경, 가공품 공급 등
5. 공공급식, 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지역산, 친환경, 가공품 공급 등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설치 등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인프라구축, 운영주체,  운영체계(직영vs위탁 등)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안전성 검사, 생산유통단계의 안전성  관리 체계 등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의 가격결정 기준과 체계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정책,교육,홍보,활동가육성,교육청·시민단체 연계 등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푸드뱅크 활성화 등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모니터링 제도화 등
12. 기타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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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니터링 결과

① 서대문구 : ‘19.1.25.

영역 실행과제 세부내용 / 비고

개요

1. 연구용역 진행 현황 • 중간보고 완료. 2.14. 최종보고 예정 (공공형마트 추가 등)　

2.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완료 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먹거리종합계획을 자체적으로 수

립할 계획 : 3~4월 예정

• 비전선포 등은 미정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 2018. 7. 전담조직 설치 :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전략팀 3명

  - 사회적경제 연계 강화 추진 : 대전 유성구 모델 참조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 먹거리정책 포럼 운영, 푸드플랜 워크샵 1회

• 푸드플랜 네트워크 구성 예정 (구의원 참여 예정)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 먹거리종합전략 조례, 공공급식센터 조례 제정 예정　

4. 먹거리위원회 구성 • 먹거리위원회 구성 계획 미정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 협치조정관 운영(1명) : 푸드플랜, 공공급식 정보 제공　

6. 먹거리전략 정보체계 마련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 먹거리정책 포럼 1회 : 18.10.13. 100명 이상 참여

• 먹거리정책 포럼 1회 : 20명 참여　

8. 기타 우수사례 • 푸드플랜 구청내 TF 회의 4회 개최 　

먹거리

공공성·

공동체성

1. 학교급식 지원
• 친환경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추진 : 쌀, 김치, 원예농산물

  - 쌀, 김치 공급업체 자체 선정 / 원예농산물 공급업체 서울시 선성

2. 공공급식 지원

• 어린이집 148개소 중 92개소 공급 : 친환경 비율이 68% (‘18)

  - ‘18.9. 45백만원(59개소)에서 ’19.1. 160백만원(94개소)로 확대

  - 어린이집 3개소가 전주를 방문한 이후 주문량이 크게 증가

• 복지기관 2개소(80명) 공급 : 단계적 확대 추진

  - 기존에 서비스 수요 감당 한계로 대부문 전문업체 이용

    (쉐프데이, 복지사 휴가 지원 등) 

• 품질, 신선도, 친환경 중요 / 서비스 대응 중요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 자원봉사단체, 지역공동체 중심 진행 : 향후 푸드플랜 연계 확대 추진 

  - 동별로 자원봉사캠프에서 차상위계층 등에게 밑반찬 공급

  - 빵만드는공동체 주 2회(화,토) 고령자 맞춤형 제조빵 제공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 제빵 협동조합 운영. 향후 푸드플랜 연계 확대 추진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 협동마트 구상 중 (구청장 관심 사항)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 조례 제정 예정　

7. 기타 우수사례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 전통 장류교육 진행 : 자체 예산. 조리시설 부족

• 기존에는 보건소, 서부교육지원청 중심 진행 : 협의구조 미흡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급식 진행
2.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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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 보건소에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 계획 중　　

• ‘18.11.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창립

• 집밥협동조합에서 식생활교육, 전통장류교육 진행 : 전문강사 7명

　

4. 주민참여 활동

5. 지속가능 식생활영양을

   위한 적절한 투자

6.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선순환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1. 소량다품목 기획생산

   또는  조달체계 마련

• 전주시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진행 : ‘19.1. 160백만원 공급액 가운데 

60% 정도 전주에서 공급 (40% 지역 생협 공급)

  -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신선도는 우수하나 기후 등의 영향으로 공급 불

안정. 일반주민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 부족

  - 친환경쌀 10일 이내 배송 완료해야 함. 10일 이후부터 일반미로 분류　

2. 로컬푸드 생산-가공

   -유통체계 마련
　

3. 토지,물 등 생산기반

   안전·안정성 강화
　

3. 도시농업 활성화

• 도시농부 학교 운영 중 : 경기도 농지를 임차하여 운영

  - ‘18년까지 6기 진행 : 농산물 재배교육, 요리강좌 등

• 학교텃밭, 옥상텃밭(환경과) 보급 및 분양 중계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사업으로 진행　

5. 공공급식,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으로 어린이집 공급 : 농산물은 전주시, 가공품은 

지역생협(행복중심생협) 중심으로 공급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 서울시 도농상생 마을공동체 협력사업 : 완주-북가좌1동 직거래 장터 개최 

(월1회 개최). 7~12월 진행. '19년 추진 검토중

• 전주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희망 : 협동마트 구상과 연계 검토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 부지 확보가 관건 : 현재 서북지역 3개구(은평,마포,서대문)가 공동으로 

서울시에 시유지 활용 허가 요청 검토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 학교급식 안전성검사 :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

• 공공급식 안전성검사 :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

  - 산지 1차 검사. 서울시 공공급식센터에서 샘플검사 실시

  - 서울시 지킴이단을 중심으로 산지에서 확인과정 진행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 공공급식 가격 : 서울시 가격결정위원회 결정 후 자치구에 통지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 푸드뱅크 1개소, 푸드마켓 1개소 운영 중이나 애로사항 다수

  - 공급품목의 다양성 부족 : 구매자가 1개월, 2주 단위로 구매하기 때문

에 신선식품 구매가 어려움. 기부자도 신선품 보다는 유통기한이 끝나

가는 물품 중심으로 기부. 이용자도 쌀, 장류 선호 

  - 시설 미흡 : 냉장시설 등

• 푸드마켓 : 구세군 운영. 차상위계층 이상 운영

  - 구세군의 경우 기탁물품 부족시 자체적으로 구매하여 공급

  - 차상위계층도 구매기준이 높아짐

  - 경영문제 발생 : 2층에 카페를 운영하여 운영비 충당 중

•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대부분 외지에 위치하여 접근이 어려움

  - 매장이 협소하고, 품목이 제한적임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12. 기타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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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성구 : ‘19.1.28. 

기타

　

1. 애로사항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물류시설 용량이 부족

• 자치구내에 물류시설 설치 애로 : 부지확보, 주차장, 입지 등　

2. 건의사항
• 자치구에서 농식품부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확대 필요 

: 신청자격, 기준 등도 도시지역 특성 반영 필요　

영역 실행과제 세부내용 / 비고

개요
1. 연구용역 진행 현황 • 최종보고 완료

2. 향후 추진계획 • 푸드플랜 선포식 3월 추진 : 공공급식 현판식때 비전선포 검토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 마을자치과에 먹거리자치팀 설치. 5명으로 구성

  - 푸드플랜, 공공급식, 식생활교육, 거버넌스, 먹거리지원사업 (대전시), 

먹거리기반 사회서비스 지원사업(복지부) 등 진행

  - 푸드플랜을 마을공동체 지원업무로 정리. 자치혁신본부 마을자치과에 

설치. 먹거리기반 사회적경제 연계 강화 추진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 타운홀미팅 2회(100명, 60명), 워크샵 진행(생산자, 학부모,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6개 분야)

• 대전시 푸드플랜 네트워크가 분화하여 유성구 푸드플랜 네트워크 구성 예정

  - 민간협치의 정책파이너이자 사업파트너 : 사업추진시 자부담 주체는 

협의결정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 지역먹거리통합지원조례 제정 완료 : ‘18.12.

  - 거버넌스, 푸드통합지원센터, 학교·공공급식, 모니터링 등의 내용 포함

•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 조례는 별도로 제정 : 전면개정 완료

4. 먹거리위원회 구성 • ‘19.3. 구성 예정 : 지속가능농업, 공공급식, 교육안전 등 4개 분과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 대외협력보좌관 채용 예정 : 푸드플랜 업무조정도 포함

6. 먹거리전략 정보체계 마련
• 연구용역 결과, 학교급식 실태조사는 충실하게 진행되었으나 타분야 실태

조사는 미흡 : 생산관련 조사는 별도로 진행 중임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 구민대상 로컬푸드 아카데미 진행 : 요리교실, 푸드플랜 설명 등

8.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공공성·

공동체성

1. 학교급식 지원

•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시행 : 현금 지원

• ‘20년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현물공급 추진 예정

 * 대전-세종-충남 연계에 대한 실무 검토 미흡 : 공급업체 선정, 충남지역 

시군과 자치구 단위 매칭 등 다양한 이슈 대두 

2. 공공급식 지원

• 어린이집 급식을 기존에는 현금지원에서 현물지원체계로 전환 추진 : 대

전시 관내 5개 구청 협약 완료 (1월말). 5개구 60억원

  - 바른유성찬 사용 의무화.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배송

  - ’19년 하반기 준비, ‘20년 현물급식 예정

• ’19년 현재는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꾸러미 형태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공급하는 형태로 시범 추진 예정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 독거노인 도시락 배송사업(차상위계층 등) 진행 : 반찬, 국 등

  - 유성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시지원으로 대전시 5개구로 확대 추진 

예정

• 보건복지부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어린이식당 모델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145

’18년 시범사업 진행. 계속사업으로 추진 예정

  - ‘19년 하반기 추진 예정인 ’돌봄센터건립사업‘과 연계 추진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 두드림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대전시 지원사업)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방향은 지속 유지 예정

• 마을밥상 : 유성구에서 시작. 동구, 중구, 대덕구로 확대 추진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 지역먹거리통합지원조례 제정 완료 : ‘18.12.

7. 기타 우수사례
* 생협이 2018년 마이너스 성장. 공공급식 시장 진출 확대 추진

  - 한살림 생협 –25% 기록 (서울 기준)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 품, 소수레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심으로 진행 : 로컬푸드, 건강한 식

생활 교육 중심 진행

  - 품 : 협동조합. 행정에서 지난 3년간 교육강사 육성 지원을 받아서 협동

조합 설립

  - 손수레 : 농식품부 지정 도시농업 양성기관. 사회적기업

•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식생활교육 진행

• 상대적으로 보건소와의 연계사업은 미흡 

• 로컬푸드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 진행 (‘15년 이후 지속 진행)

• 식생활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3년간 예산 지원 : 20여명 육성

• 자체 교재 개발 2종 보유

2.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4. 주민참여 활동

5. 지속가능 식생활영양을

   위한 적절한 투자

6.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선순환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1. 소량다품목 기획생산

   또는  조달체계 마련

• 바른유성찬 인증 농가 : 현재 184농가에서 상반기 중으로 300농가로 확대 

예정

  - 평균 300~500평 규모. 150품목 공급 가능

  - 하우스 등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은 농정부서 중심으로 진행 

2. 로컬푸드 생산-가공

   -유통체계 마련

• 직매장 자체 확대 계획은 미정. 타지역에서 관내에 직매장 설치

  - 청양, 논산에서 관내에 직매장 설치  

• 직거래 장터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4개소 운영 중

3. 토지,물 등 생산기반

   안전·안정성 강화
• 토양, 중금속, 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농정부서에 진행 중

3. 도시농업 활성화
• 농정부서에서 진행 : 공동체텃밭 8개소, 학습농장 2개소 운영 중

• 유성구에 소재한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체텃밭 2개소 추가 운영 중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현물공급 추진 : ‘20년 예정

5. 공공급식,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 유성구 관내 2개 공공기관 협약 1월말 체결, 3월부터 공급 예정

  - 지질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 1일 1,200식 (3식 기준) 예상

  - 수발주 프로그램 활용 

• 바른유성찬 공공급식 공급체계 마련 중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 직거래장터, 직매장 등 운영 중

•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먹거리 사업 확대 예정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중 : 대전시는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자치구 

단위로 분산 설치 검토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 안전성 검사에 매년 2천만원 지원

• 대전시에서 로컬푸드 통합인증제 검토 중

  - 자치구별 센터 설치시 주체 문제 발생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 현재 로컬푸드 가격은 도매시장 상품기준 적용 (등급구분 없음)

• 클레임 발생시 직매장 운영 주체(품앗이마을)에서 처리

  - 사전검사 강화 유인으로 작용

  - 갈수록 농업인의 의식 약화. 정보공개 방식 등 고민

• 로컬푸드에 대한 가격결정위원회, 품목결정위원회 구성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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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주시 : ‘19.1.28.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 한끼나눔운동본부에서 푸드뱅크사업 연계 희망

  - 현재 무료급식소 운영 중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지역먹거리통합조례에 포함

12. 기타 우수사례 
• 관내 식품제조업이 40%가 넘음. 지역산 식재료 공급 방안 마련 필요 : 

현재는 연계 미흡 

기타

1. 애로사항

2. 건의사항
• 도시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 확대 필요

• 패키지 지원사업도 자치구에서 추진할 만한 사업이 없음

영역 실행과제 세부내용 / 비고

개요

1. 연구용역 진행 현황

• `18.10. 중간보고회 진행

• 중간보고회 이후 주요 내용에 대한 주민간담회 및 홍보 진행

  - 민간의 참여 희망 증가 : 지역신문 홍보, 시민 아카데미 진행

  - 행정의 인사이동으로 공감대 형성 진행 중

2. 향후 추진계획

• `19.3. 연구용역 완료 예정

• `19.2. 시민 간담회 예정 : 시장님 참여, 컨설팅 최종보고 등

• 비전 선포식 미정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 `19. 1. 유통마케팅과에 농식품산업팀 설치 : 4명

  - 푸드플랜 수립 및 실행, 친환경급식, 로컬푸드, 농식품가공 등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 실태조사시 대면조사 실시

• 주민 설명회 : 3회 진행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 공공급식지원조례 제정 추진 : 4월경 제정 예정. 법무팀 검토 중

4. 먹거리위원회 구성

• 현재 추진단 중심 운영 : 먹거리 추진단 구성(15명). 3회 개최

  - 추진단 구성 :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농업기술센터(가공,안전), 

교육지원팀, 건강증진팀, 친환경급식센터 (농산,축산), 상주로컬 푸드협동

조합, 상주다움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지원 중간지원 조직), 조공법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등

• 먹거리위원회 구성 : 미정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 없음

6. 먹거리전략 정보체계 마련
• 계획수립 단계에서 실태조사 진행

• 주기적 실시에 대한 제도화 방안 : 미정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 상주소리(지역신문) 연재 보고(3회) 기획 중 : 2월 진행 예정

8. 기타 우수사례 • 권역별 공동체육성, 신사업 발굴 추진 예정

먹거리

공공성·

공동체성

1. 학교급식 지원

• 학교급식 40억원 규모

• 일반농산물 현물급식은 친환경농산물 현물급식의 문제점 여파로 2021년 

이후 진행 예상

•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 가운데 30% 정도는 상주농협에서 학교 에 직납

한 것으로 추정 : 구체적 실적은 확인 불가

 * 경북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은 도단위의 군위 유통센터와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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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학교급식센터에서 공급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 이에 대한 총괄 관리

체계 부재. 지역내 계약재배 체계 미운영.

2. 공공급식 지원
• 공공급식 규모는 70억원 수준으로 분석

• 대부분 현금지원 방식으로 운영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 도시재생사업에서 커뮤니티키친과 유사사업 진행 예정 : 연계 미흡

• 공동체 밥상 운영 : 마을급식 등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 가공센터 2개소(기술센터1, 농민가공센터1), 안전성 분석센터 (농업기술 

‘20.7. 가동 예정)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예상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 상주다음센터(사회적협동조합) 연계 예정

  - 귀농귀촌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 공공급식지원조례에 먹거리기본권 조항 포함 추진

  - 집단급식소에 대한 요구조건으로 지역산, 공동식단 구성 포함 

7. 기타 우수사례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 주로 경북도 단위로 진행

• 상주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 마련 : 영양사 30명, 단체급식소 

70명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 예정

  - 교육예산 확보 : 5백만원(‘19)

  - 전문강사 : 14명 확보 

• 보건소에서 단체급식소 위생관리 업무 진행

• 보건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의 연계 미흡

2.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4. 주민참여 활동

5. 지속가능 식생활영양을

   위한 적절한 투자

6.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선순환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1. 소량다품목 기획생산

   또는  조달체계 마련

• 학교급식 100여 농가 친환경 조직화 진행

• 로컬푸드협동조합 250농가 조직화 진행 : 직매장, 꾸러미, 장터

2. 로컬푸드 생산-가공

   -유통체계 마련
• 로컬푸드직매장 ‘18.7. 1호점 개장, ’19년 2호점 개장 예정

3. 토지,물 등 생산기반

   안전·안정성 강화
• 용수분석사업 진행

3. 도시농업 활성화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 가공품 소량 납품

5. 공공급식,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 친환경학교급식 가격은 도단위 가격결정위원회 결정 가격 준수

  - 도내 친환경농산물 거래가격과 가락시장 친환경농산물 가격의 평균치 

적용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 시립요양병원 사례 우수 : 잔반이 없어야 간식 제공

  - 간식비와 연계하여 운영. 정착단계 진입

  - 남는 잔반은 EM 발효 거름으로 활용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 푸드뱅크 1개소 운영

• 단체급식소 조사결과, 푸드뱅크에 기부할만큼 남지 않음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12. 기타 우수사례 

기타
1. 애로사항

2. 건의사항 •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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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완주군 : ‘19.1.30. 

영역 실행과제 세부내용 / 비고

개요

1. 연구용역 진행 현황 • 최종보고 완료. 2월 최종보고서 보완 완료 예정

2. 향후 추진계획
• 군민먹거리 선언 완료 (‘18.11.)

• 용역결과 이행 추진 : 먹거리복지, 공공급식 확대 추진 예정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 ‘19.1.28자로 먹거리정책과 신설 : 5팀, 19명

  - 농업기술센터 가공팀 이관

  - 환경위생팀이 식품위생팀 이관 : 안전성. 식품인허가까지 담당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 영양교사모임 6회(16명), 먹거리포럼 1회(100여명) 진행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 기존 6개 조례 존재. 통합조례는 검토 중

  - 먹거리기본권 포함 여부 검토 중

4. 먹거리위원회 구성 • 먹거리위원회 24명 구성 : 민간 중심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 먹거리전략 TF 운영 : 생산, 안전, 복지, 농업기술센터, 보건팀 등

  - TF 구성은 하였으나, 활성화 미흡

6. 먹거리전략 정보체계 마련 • 통계 집적, 제도화 미흡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8. 기타 우수사례
• 정책협의회 운영 : 13개 직매장, 학교급식지원센터, 건강한밥상 등 운영

주체(점장 등)가 격월 단위로 운영 

먹거리

공공성·

공동체성

1. 학교급식 지원
• 89개소(국공립유치원 포함) 1만2천명 대상 현물급식 실시

  - 지역산 69%, 전라북도산까지 90% 차지 / 친환경 42% 점유

2. 공공급식 지원
• 같은 방식으로 1만명에서 현물공급 진행

  - 서울 강동구 공공급식 5천명 : 물류비(7~8%) 부담 증가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200명),  농번기공동급식(70일, 57개 마을), 마을경로당 

110개 마을(3개월)에 급식센터에서 현물공급 실시

• 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확대 예정

• 청년보부상 2명(2개면) 운영 예정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 먹거리관련 지역내 일자리 창출 효과 : '17년 기준 203명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 소셜굿즈 추진 (협동생활경제망 구축) : 교육, 아동, 복지 등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 군민먹거리 선언 실시　

7. 기타 우수사례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 협동조합, 용진농협 등 식생활교육 일부 진행

• 학교영양사 모임을 진행하였으나, 인사이동 다수

  - 3년에 한번씩  타시군으로 이동

• 식생활 영양 교육 : 개별적 분산적 진행. 통합적 운영 미흡

• 급식지원센터의 보건소사업, 어린이급식 지원체계 마련 미흡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진행 : 결과 미공유

2.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4. 주민참여 활동

5. 지속가능 식생활영양을

   위한 적절한 투자

6.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선순환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1. 소량다품목 기획생산

   또는  조달체계 마련
• 로컬푸드 출하 2,500농가 세부 실태조사 미흡

2. 로컬푸드 생산-가공

   -유통체계 마련

• 가공시설 5개소 운영 : 로컬가공센터 2, 특화가공센터(축산+과일 가능), 

발효가공센터, 두유공장

• 2022년 건조채소 가공센터 건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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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물 등 생산기반

   안전·안정성 강화
• 로컬푸드 인증시 검사 : 농업기술센터 전담 관리

3. 도시농업 활성화 • 귀농귀촌인 중심 텃밭 운영 : 시민텃밭, 마을텃밭 등 5개소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 공급자 기준 : 670종 이상 가공품 생산

  - 학교급식 공급품목 : 170여종 공급. 완주산 원료 69.7% 사용

  - 단가차이 등으로 공급 애로

 * 과일간식 공업업체로 남농영농조합법인(남원시 소재)이 선정 되어 전북

산 공급 여건 개선

5. 공공급식,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 전주·완주 지역에 36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 과잉 상태

• 완주·전주 지역에는 직매장 개설 계획은 없음 : 수도권은 검토

• 식품산업팀에서 관내에서 로컬 식재료 이용 업체 선발 예정 : 인증표시 

작업 추진 중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 재단법인 정규직 20명, 파트타임 10명 운영 중

• 의회에서 자립에 대한 지적 증가 (수수료화 등)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 농업기술센터 : 7명 운영(정규직 3, 무기계약직(분석사) 4명)

  - 연간 2,500건('17년) 실시

  - 운영비 4억원 (시료비,  분석재료비만. 인건비 제외)

  - 안전성검사센터 장비설비 (세트당 5억) * 2세트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 로컬푸드 가격은 시장가격, 도매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품위별 기준, 가격결정에 대한 세부기준 미설정

• 학교급식 가격결정위원회 운영 중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 먹거리폐기 저감, 재활용 사업 발굴 중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 나눔냉장고, 나눔가게 등 3개 운영

  - 반찬나눔사업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사업 : 직매장 등에서 미판매  농

산물, 농가레스트랑에서 남은 반찬들 이용

• 푸드뱅크 1개소 운영 중 : 사업연계 미흡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12. 기타 우수사례 

기타

1. 애로사항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따른 물류비 지원(7~8% 수준)에 대해 

의회 비판 증가

• 서울시 강동구 지역에 거점물류시설(직매장 운영, 클레임 대응 등) 설치

를 추진하나 지역내 반대 여론 형성

•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비판

2. 건의사항

•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 교육 및 어린이집 접근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기업체도 로컬푸드 이용 확대에는 동의 :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해결책 모

색 필요

• 농협은 로컬영역 사업화보다는 통합마케팅 중심 기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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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남군 : ‘19.1.30. 
영역 실행과제 세부내용 / 비고

개요

1. 연구용역 진행 현황 • ‘19.2. 최종보고서 완료

2. 향후 추진계획
• 3월 비전 선포식 진행 예정

  - 먹거리위원회, 주민 등 500여명 참석 예정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 ‘18.8.1. 먹거리전략팀 신설 : 3명 운영

  - 지역푸드플랜수립, 로컬푸드, 생산자조직화, 공공급식센터설치 등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 14개 읍면 순회설명회 개최 : 400여명 참여

  - 푸드플랜 사업 진행이 더디다는 의견이 대부분

  - 19.1월 부지 확정, 의회설명 추진 예정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3월 18일 조례(안) 상정 예정

• 먹거리기본 조례, 공공급식지원(학교급식조례 통합) 조례 추진 중

• 로컬푸드, 식생활교육 조례는 기 제정 완료

4. 먹거리위원회 구성

• ‘19.1. 구성 완료 : 49명

  - 4개 분과 : 농산업위, 안전안심, 건강, 공공먹거리급식 

  -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

  - 기본방향은 직영체계로 3년간 운영 후 민간위탁으로 전환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 마련되지 못함 : 농정부서간 내에서도 이해와 협조 미흡. 사업 담당자간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

6. 먹거리전략 정보체계 마련 • 제도적 업데이트 등은 최종보고회에서 방안 제시 예정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8. 기타 우수사례 • 군민 홍보 및 인식전환 공감대 형성에 초점

먹거리

공공성·

공동체성　

1. 학교급식 지원

• 학교급식 대상 : 78개교 ('19개 81개교), 76백명, 35억원 규모

  -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은 현물 공급(4개 공급업체 선정)

  - 친환경 16억원 : 쌀 100%, 잡곡류 100%, 농산물 40% 수준 추정

  - 쌀, 잡곡류 100% 지역산 / 계절과일은 일부만 지역산

2. 공공급식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 현금 지원 / 쌀, 잡곡류 100% 지역산

• 복지시설 : 타부서 지원. 현금지원 / 원산지 알 수 없음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 마을급식지원 : 월 200만원 (복지과) / 대부분 지역산 이용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 소셜파티(사회적경제조직 15개) 직거래 장터 개최 : 향후 연계사업 추진

하겠다는 의사 표명

  - 주요 참여조직 : 한울남도생협(친환경 등), 친환경생산자연합회, 참살

이공동체(한살림), 학부모교육희망연댸 등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 조례에 반영  예정

7. 기타 우수사례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진행 : 정책 연계 미흡

2.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4. 주민참여 활동

5. 지속가능 식생활영양을

   위한 적절한 투자

6.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1. 소량다품목 기획생산 • 급식센터 건립 전 : 친환경 생산농가와 공급업체간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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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청양군 : ‘19.1.31. 

선순환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또는  조달체계 마련

  - 소량 공급 가능여부도 확인하고, 협의채널 만들어갈 예정

• 월별 입찰로 하기 때문에 기획생산 애로 대응 강화

  - 직매장 공급농가와 급식공급 농가를 구분하여 조직화 추진

  - 교육청 통해 월별 소요량 파악 및 공급가능한 농가 발굴 확대

2. 로컬푸드 생산-가공

   -유통체계 마련
• 직거래 사업 중심으로 추진 중

3. 토지,물 등 생산기반

   안전·안정성 강화

• 안전성 분석실 추진 중 : 건물 36억, 장비 20억 규모

  - 농진청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3. 도시농업 활성화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5. 공공급식,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 재단법인  '17년 설립타당성 용역 완료하고 도와 협의 등의 진행. ‘19년 

말까지 설립 완료 추진

  - 건립비 : 30억원 규모 (5년간 출연)

  - 운영 : 종사인원 30명 예상. 운영비는 연 10억원 규모로 추정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 푸드뱅크 1개소 운영 (교회)

• 직매장 운영 후 활성화 추진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제도화 필요성은 인식. 추후 방안 마련 필요

12. 기타 우수사례 

기타　

1. 애로사항

2. 건의사항
• 지역마다 여건과 사업의 성숙도에 차이가 있음. 정책사업 추진시 세심한 

배려 필요

영역 실행과제 세부내용 / 비고

개요
1. 연구용역 진행 현황 • 최종보고회 2.1. 예정 / 보고서는 2월말까지 보완 완료 예정

2. 향후 추진계획 • 비전선포식 : ‘19.7.1. 민선7기 1주년에 맞춰서 발표 예정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 ‘19.1.2. 농촌공동체과에 푸드플랜팀, 공공급식팀 설치 

  - 푸드플랜팀 : 총 5명 (행정 4명, 직매장 1)

  - 공공급식팀 : 총 8명 (행정 3명, 학교급식지원센터 4명(기간제))

• 푸드플랜팀의 주요 업무 : 생산농가 조직화,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푸드

플랜 종합타운건립(부지매입, 공공급식물류센터, 통합지원센터, 가공센터, 

안전성분석실 등) 등

• 공공급식팀의 주요 업무 : 학교급식, 복지급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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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는 경로당 공동급식 식자재 납품시스템 구축 등 기존에 주민복지

실에서 진행사업을 공공급식팀으로 이관 중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 지속적인 군민 설명회 진행 : 군수님 초도순방때 교육 실시 등

  - 연말에도 10개읍면 312명 교육 진행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 공공급식지원에관한 조례 제정 완료('18.8)

• 먹거리 기본 조례는 필요성 인식 : 향후 추진 예정

4. 먹거리위원회 구성

• 민관거버넌스추진단 운영 중

• 먹거리위원회 구성은 아직 미정

• 향후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 : 세부 추진일정 미정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 미정

6. 먹거리전략 정보체계 마련
• 생산기반에 대한 세부 실태조사는 진행 중

• 주기적 업데이트 계획은 미정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 새해영농교육에 PLS와 푸드플랜 중점으로 교육.

• 귀농귀촌인 교육도 진행

8. 기타 우수사례
• 조직장들에게 교육내용을 전파하도록 요청 추진

• 농협의 참여 미흡 : 군지부장 참여 수준 

먹거리

공공성·

공동체성

1. 학교급식 지원

• 학교급식 대상 : 34개교, 3480명 (유치원 포함)

  - 고등학교 아침, 점심, 저녁, 휴일까지 공급

  - '18.3. 직영체계로 전환 : 청양유기농영농조합법인 ‘14.3~18.3. 공급

  - 지역농산물 47% / 친환경 58% (쌀 100%, 농산물 30% 수준)

  - 가공품은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일부 공급 : 장류, 참기름, 들기름, 두

부 등 6~7개 품목

• 청양도립대 점심 공급 : 1061명 대상

  - 도에서 48백만원 지원, 군비지원 없음

2. 공공급식 지원

• 어린이집, 복지시설 미공급 : 시설부족. 신규 급식센터 건립 추진

  - 현재 급식센터 88㎡ (냉장고 포함) 규모

• 신규 급식센터 : '19년 준공 예정. '20년 운영 목표

  - '20년 어린이집, 경로당, 수련원2개소 등 공급 추진

  - 기존 현금지원을 현물지원으로 전환 예정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 마을급식 지원 : 복지과, 농업정책과에서 농번기에 지원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 푸드플랜 구상 실현시 급식센터 40명, 농가조직화 1500명, 직매장과 농

가레스토랑 20~21명 일자리 창출 가능 전망

  - 현재 직매장 1개소(농협샵인샵),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 및 레스토랑 

1개소 운영(겸용 시설)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 사회적경제 구체적인 현황 미피악 

• 마을가꾸기통합지원센터, 부자농촌센터, 급식센터를 통합한 중간지원조직

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 예정. 연구용역 진행중(3월 완료 예정)

  - 부자농촌지원센터이 재단법인으로 기설립(가공 중심 운영), 학교급식

지원센터도 별도로 운영 중임

  - 통합해서 운영하고, 직매장까지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 미정

7. 기타 우수사례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 ‘19년 관련 사업 : 공공급식팀에서 식생활교육(6백), 급식데이(10백), 

학부모지킴이단(1백) 운영 예정

  - 급식데이 : 친환경식재료를 이용한 조리, 맛보기 체험 등 진행. 농업

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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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 총회 등의 행사에서 푸드플랜 교육 확대 진행 예정
2.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 ‘19년부터 보건소, 어린이급시지원센터 식생활교육 연계 추진

4. 주민참여 활동 • 로컬푸드영농조합에서 도시소비자 초청행사 진행

5. 지속가능 식생활영양을

   위한 적절한 투자
 

6. 기타 우수사례
• 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지역농산물 소비 캠페인 추진

• 대전 유성구내 학화동 직매장에서 인근소비자 대상 식농교육 진행 예정

먹거리

선순환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1. 소량다품목 기획생산

   또는  조달체계 마련

• 현재는 유기농협동조합,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조달

• 농가조직화 진행 중. 2025년까지 1500호 조직화 추진

• 현재 300농가 교육 실시 : 출하의향 170호 수준

  - 농가별 공품품목, 시기 등 조사 중

2. 로컬푸드 생산-가공

   -유통체계 마련

• 현재 2개소(관내 1, 대전 1 - 실시설계 진행. 부지매입 완료). 향후 2개 

추가 추진(세종 1, 수도권 1)

  - 대전 : 품앗이와 협의 진행 중(공급품목 상호 교차 추진. 가격 결정 

기준과 방식 등)

• 직거래장터 19개 진행 중

  - 도시권 직매장을 거점 물류기지로 운영 추진

3. 토지,물 등 생산기반

   안전·안정성 강화

• 용수분석사업 진행 중 : 청남, 장평면 시설하우스 단지 중심으로 기획생산 

조직화 추진(시설의 70~80% 집중)

3. 도시농업 활성화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 기름류, 장류 중심 추진

• 반찬류는 아직은 계획 미정. 위생시설 등 준비 미흡

• 두부, 콩나물 등 관내 업체와 계획생산 공급 추진 협의중

5. 공공급식,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 지역내 식당, 가공업체 등 소비확대 방안 미흡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 재단법인으로 직영 예정 : 출원 1억원 예상

  - 운영비 '20년 10억, '21년 15억 (40명 내외) 추정

  * 기존에도 부자농촌재단 연 540백만원, 학교급식센터 운영비 100백만원 

지원 실시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 ‘19년부터 학교급식에 대한 생산단계(출하전) 안전성 검사 추진

  - 기존에는 유통단계,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대상으로 실시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 친환경농산물 : 도 가격결정위원회에서 결정

• 일반 농산물 : 가격결정위원회(영양사)에서 월 1회씩 협의 결정

  - 가격조사, 유기농협회에서 참여하여 협의 결정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 푸드뱅크 1개소. 활성화는 미흡 (교회운영)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 10개년 계획으로 작성

• 주기적 작성 등에 대한 방안은 미정

12. 기타 우수사례 

기타
1. 애로사항

2.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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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나주시 : ‘19.2.7. 

영역 실행과제 세부내용 / 비고

개요
1. 연구용역 진행 현황 • 연구용역 2.16. 최종보고 예정

2. 향후 추진계획 • 비전선포식 3월 추진 예정 : 먹거리헌장 선포 예정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 먹거리계획과 ‘18.10.5. 설치 : 4팀 13명으로 구성

  - 먹거리정책팀, 로컬푸드팀, 공공급식팀, 식품가공팀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 추진단으로 추진위원회, 실행위원회, 행정TF 운영

  - 추진위원회 : 20명. 위원장 부시장

  - 실행위원회 : 20명

  - 행정TF : 10명. 농업부서, 보건소, 교육청 등

• 추진단 민관거버넌스 : 5회 개최. 250명 참여

• 지역별 농협 설명회 진행 : 일본연수, 선진지견학, 2회 진행(500명)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 공공급식조례, 학교급식조례, 로컬푸드지원조례, 직거래조례 기 제정

• 먹거리 기본조례는 3월 발의 예정 : 용역사에 기본안 작성 요청

4. 먹거리위원회 구성

• 추진단을 기본조례 제정 후에 위원회로 전환 예정

• 먹거리위원회 : 현재는 자문기능 중심으로 운영 예정

  - 향후 심의기능 포함 추진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 행정TF 계속 운영 예정

6. 먹거리전략 정보체계 마련 • 미정 : 연구용역은 기존 행정 데이터를 활용 방식으로 진행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 2회 일반 시민 대상 설명회 개최

• ‘19.1~2. 20개 읍면동 순회 설명회 완료

8. 기타 우수사례

• 위원회에 농협 참여. 패키지사업에도 농협 매장 설치 사업 포함

• 일본 선진지 견학(큐슈 일원. 민관 추진단 25명) 진행. 올해도 해외 연수 

예산 책정

• 관내 외식업 회장도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추진 예정

  - 관내 외식업 규모 : 4,000개소 1,400억원 규모

먹거리

공공성·

공동체성

1. 학교급식 지원

• 166개교(어린이집 포함), 1만6400명 공급

  - 전체 규모 80억원(농산품, 축산, 수산, 가공 포함 / 공산품 제외)

  - 친환경 농산물은 현물공급 진행(‘04년부터). 32억원 규모. 친환경 공

급비율은 양곡, 농산은 100%, 축산일부(20%이내), 가공일부(20%이내)

• 현재 친환경농산물 공급은 조공법인에서 진행. 공공급식지원 센터로 통합 

검토. 지역내 갈등요소로 작용

  - 조공법인 운송비와 수수료율이 높다는 문제점 제기 : 운송비 12%, 수

수료 10%으로 22% 수준

2. 공공급식 지원

• 공공기관 혁신도시 10개 기관, 나주시청, 나주정신병원에 공급. 군부대는 

나주원협에서 공급

  - 관내 16개 기관 32억원 식재 구입비 가운데 올해 10억원 공급 목표 

(‘19.1. 8천만원 기록)

  - 단가에서 일부 차이 발생,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이중 공급체계 유

지 : 민간업체는 토탈서비스 제공으로 영양사 선호.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서는 일부 품목만 납품 받음

  - 현재 기존 공급업체와 큰 마찰 없음 (4개 기관 민간 공급) 

  - 영양사 대상 홍보, 인식전환 지속 추진 예정

  - 공공기관 급식 10%(실제 공급할때 미달)

• 복지시설 대상 급식 공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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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 타부서 사업과 연계는 하반기부터 추진 예정

  - 마을공동급식(160일, 도우미채용 운영 등), 영양플러스사업 (기존 현

금지원, 현물공급체계로 전환 예정) 등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 재단법인 29명, 직매장 2개소 운영으로 10명 추가 일자리 창출 예상

  - 재단법인 : 계약직 인력 정규직 전환 완료 (15명)

  - 전남도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주체로 재단법인 선정 : 광주 소재. 9월 

개장 예정. 2년간 운영

  - 나주시 금남동 소재 직매장 1개소 추가 개장 : 8월 예정

  * 참고 :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 출하 수수료 : 10%

• 로컬푸드농가 4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 예정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 미정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 먹거리기본조례 제정 예정

7. 기타 우수사례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 농촌진흥과에서 농업인 대상 추진

• 향후 보건소, 교육청와는 연계하여 식농교육 추진 예정

• 자체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 추진

• 농업 전부서를 대상으로 푸드플랜 교육 진행 예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대상 식농교육 진행 중

• 현재는 미연계. 향후 추진 예정

• 시민정책아이디어 및 소비자강연 연 4회 추진 예정

• 현장활동가 양성가를 통한 모니터링 추진

• 팸투어 10회 진행 예정

2.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4. 주민참여 활동

5. 지속가능 식생활영양을

   위한 적절한 투자

6.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선순환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1. 소량다품목 기획생산

   또는  조달체계 마련

• 연초에 재배품목 등 조정 추진. 로컬푸드통합시스템 구축 예정

  - 6개 품목 생산자모임 형성, 20개까지 확대 예정

  - 카이스트 프로그램 도입 추진

• 1ha 이하 농가 40% 차지 : 월 매출 100만원 수준

  - '18년 직매장 매출액 50억원 수준

• 읍면동장 설명회에 참석하여 계약재배 참여 유도 : 마을별로 집단으로 신청 유도

2. 로컬푸드 생산-가공

   -유통체계 마련

• 현재 직매장 1(빛가람), 협약매장 2개(나주축협, 광주남구직매장) 운영 중

• '19년 2개소(광주1, 나주시내1), '20년 빛가람점 임대매장을 복합 매장으

로 신축 추진

• 광주 서구와 직매장 개설 협의 중 : 서구는 사회적기업이 잘 되어 있어서 

사회적기업 상품 판매를 위해 5대 5로 투자 협의

3. 토지,물 등 생산기반

   안전·안정성 강화

• 농산물 안전성 검사 월 80점 진행

• '20년 안전성 검사센터 설치 예정

• GAP 용수분석 사업 진행 중

3. 도시농업 활성화
• 혁신도시 텃밭조성 사업 진행 : 원예농업, 옥상농업 등

  - 도시농업 대통령상 수상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 농수산가공품 공급 : 품목수, 실적은 미파악

  - 관내 업체 장류 생산품 일부 공급
5. 공공급식,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도농상생 급식으로 3억원(도1, 시2) 지원

  - 금천구에 년 10억원 공급 예상 ('19년 월 1억원 수준 예상)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 재단법인이 조직의 안정성이 높음 (중장기 관점 접근 가능)

• 사업성장과 인력 확대시 운영비 예산확보 애로 예상

• 지역농협과의 갈등 발생 가능성도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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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춘천시 : ‘19.2.15.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 공공기관급식 공급가는 시중가, 민간공급자 기준으로 협의 기준

• 직매장은 인근마트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설정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 연구용역사에 현황파악 요청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 푸드뱅크 현황 미파악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 푸드플랜 수립 제도화 추진 예정 

12. 기타 우수사례 • Non-GMO 조례 제정('18.10.) : GMO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타
1. 애로사항 • 재단 운영비 지원에 대해 매년 의회에서 지적 : 10억원 규모

2. 건의사항

영역 실행과제 세부내용 / 비고

개요
1. 연구용역 진행 현황

• 연구용역 중간보고 완료 (시장 참석)

• 최종보고 5월말 완료 예정

2. 향후 추진계획 • 비전선포 미정 : 조례제정, 향후 추진방향 설정 후 검토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 안심농식품과로 ‘18.9. 변경 : 식품관련 지원업무 일원화 (위생 별도

  - 마케팅지원팀, 로컬푸드팀, 식품산업팀, 친환경농업팀, 유통시설팀, TF

  - TF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푸드플랜 담당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 민간자문단 20명 구성. 3회 회의, 워크샵 1회 진행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 공공급식지원조례, 지역먹거리육성조례 11월 통과

  - 학교급식지원조례 폐지 후 공공급식지원조례 제정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3월 제정 목표

• 향후 푸드플랜 지원조례 제정 예정

4. 먹거리위원회 구성

• 푸드플랜 실무TF 구성 : 행정 중심

  - TF 회의는 5차까지 진행. 담당자 교체로 공감대 형성 및 사업이해 과

정 재진행

  - 6차 회의에서 현재 진행사업, 미래상에 대한 논의 진행 예정

• 지역먹거리육성  조례에 따라 지역먹거리위원회 구성 진행 중

  - 위원 선정 단계

  - 용역결과에 따라 먹거리위원회에 대한 위상과 권한 정리 예정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 현재는 시정비서관에게 정책조정을 위한 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정

책조정 요청 예정

• 제도적 도입은 미검토

6. 먹거리전략 정보체계 마련

• 생산관리프로그램 도입 예정 : 2학기부터 사용 추진

• 먹거리정보 플랫폼에 대한 고민은 없음

• 급식센터에서  생산정보부터 관리해 나갈 계획임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 2.22. 의원대상 설명회 / 민간자문단 2차 워크샵, 3.8. 공무원 대상 확대 

오픈 강좌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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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공공성·

공동체성

1. 학교급식 지원

• 현금지원  유초중고 75개 (국공립유치원) : 현금지원. 현물공급은 '20년

부터 예정

  - 친환경 차액지원 2억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많이 쓰이지 않음

2. 공공급식 지원

• 어린이집 간식비 500원 지원 사업(아동보육과. 950백만원) 시작 : 로컬

푸드 60% 이상 사용 조건. 공급가능 매장이 2개소밖에 안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 먹거리 창업 플랫폼으로 (가칭) ‘먹거리연구센터’ 구상 중

  - 운영방식 : 민간협동조합에 운영 위탁. 로컬푸드 전처리, 반가공품으

로 푸드마켓 형태로 운영. 부스 하나하나를 창업 컨설팅 진행하고, 장터

형태로 운영 예정 추진

  - '19년말 운영 예정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 정책사업은 없으나, 민간에서 먹거리관련 협동조합 설립 추진 

  - 기존에 어라운드키친, 어라운드맘카페 등 관련사업 경험 보유

    (브랜드는 같이 쓰나 매장별로 운영주체는 다름)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 연계 모색 중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7. 기타 우수사례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 현재는 식생활교육 담당자 없음

• 추경에 식생활교육 예산 20백만원 반영 추진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중심으로 운영 예정 (식넷 활동가 20여명)

• 보건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지 못하고 있음

  - 어린이급식지원센터 : 600백만원 예산 지원. 한림대 위탁운영

  - 푸드플랜 관련 민관 워크샵에는 참여시키고 있음

• 생협, 식넷 등 민간조직 중심으로 식생활교육 진행

• 민간자문단에 참여하고 있어서 향후 푸드플랜 참여 예정

2.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4. 주민참여 활동

5. 지속가능 식생활영양을

   위한 적절한 투자

6.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선순환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1. 소량다품목 기획생산

   또는  조달체계 마련

• 친환경농가 160명 조직화 추진 : 품목군 대표자 모임 진행

• '19년 2학부터 공급 예정

• 생산량의 60%는 급식으로 공급. 40%는 전처리나 가공해서 이유식 회사

에 공급 추진

2. 로컬푸드 생산-가공

   -유통체계 마련

• 직매장은 2~3년 내에 2~3개까지 확대 예정

• 마을 단위 순회수집 추진 예정 / 공급거점 마련도 병행 추진

• (가칭) 먹거리 연구센터 마켓 활성화

  - 해물탕, 김치찌개 등 HMR 패키지 상품화 추진

3. 토지,물 등 생산기반

   안전·안정성 강화

• 춘천푸드인증  용역 마무리 단계 : 센터 설립후 실행 예정

• 도매시장에 안전성 검사센터 '19년말 완공 예정

3. 도시농업 활성화 • 민간네트워크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5명 참여 중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 가공회사들이 지역산 원료 사용한 제품 개발하고, 이를 학교급식에 공급

하는 시스템 구축 구상 중

  - 가공업체에 대한  기초조사 진행 중

5. 공공급식,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 공공급식센터에서 직영하는 직매장 확대 예정

  - 현재 농협 샵인샵으로 2개소 운영 : 조합원이 판매장에게 갔다놓는 수

준에 그침

  - 독립 직매장 1호점 개점 추진(시유지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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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충청남도 : ‘19.2.11.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 공공븍식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 : ‘19.6. 완공 예정

  - 센터 설립 후 TF팀 이전 예정. 향후 조직구상은 미정

•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계획(안)

  - 연간 매출액 300억원 목표

  -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10% : 수수료 수입 20~25억원 예상

  - 인력 70명, 운영비 30~35억원 예상

  - 행정지원 연 10억원 희망 (시설, 운영비 등)

•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반대는 없음

  - 그동안은 농협에 위탁한다는 계획으로 수년 동안 공전함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 도매시장 안전선 검사 시설 활용

  - 농진청 사업으로 안전성센터 설립 계획은 없음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 생산비, 시세를 반영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 푸드뱅크 : 춘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지역먹거리조례를 개정하여 명확하게 반영 예정

12. 기타 우수사례 

기타
1. 애로사항

2. 건의사항

영역 실행과제 세부내용 / 비고

개요

1. 연구용역 진행 현황 • 중간보고 2회 진행 / 3.6. 최종보고회 진행 예정 (도지사 참석)

2. 향후 추진계획
• 비전선포 4월 추진 : 도지사, 의회의장, 교육감 공동 선포

• 밀라노협약 가입 추진

거버넌스

추진체계

1. 먹거리전략 전담조직 설치

• 지역순환유통팀 6명으로 구성 : '18.1.구성, 8월 업무개편

  - 전산직 1 : 학교급식, 공공급식 수발주 담당, 전산 업그레이드, 코드 

통일 등의 업무 담당

  - 영양교사 1 : 교육청 파견 근무, 합동점검, 영양교사 워크샵 준비(연 

2회), 식생활교육 (농정과에서 유통과로 이관)

  - 농업직 1 : 가공식품 공동구매, 시군센터 활성화 지원

2.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

• 준비위원회 35명, 4분과로 구성 : 민간 26명, 행정 9명

  - 먹거리위원회 출범시 해산 예정

3. 먹거리전략관련 조례 제정

• 공공급식 지원조례 3월 제정 예정 : ‘20년부터 도내 전체 어린이집에 

친환경 차액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공공급식조례(학교급식 조례 별도)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

다는 점이 식품비지원조례와의 차이점임

•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추진 : 먹거리정책의 가치, 민관 거버넌스, 실행체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포함 추진

  - 5년단위 기본계획, 모니터링 등 포함 예정

4. 먹거리위원회 구성
• 먹거리위원회는 60명 정도로 구성 예정 : 기존 준비위원회의 건강먹거리

분과, 먹거리순환분과 보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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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네트워크 구성 협의 중 : 협동조합, 생협, 급식운동단체 등 중심. 

1차 협의 진행

5. 먹거리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 먹거리정책조정관(자문관)의 필요성은 제기되나 구체화되지 못함

  - 의회에 먹거리포럼을 구성해서 지원그룹을 운영하고 의회에서 제안하는 

형태로 추진 모색

• 푸드플랜 행정TF팀을 구성('18.3.)하였으나, 2회 회의하고 중단. 먹거리

준비위원회로 자연스럽게 이관됨

6. 먹거리전략 정보체계 마련

• 학교급식, 공공급식 데이터 확보

  - 공공급식 영역 가운데 관리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아동 센터, 노

인복지시설, 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은 보완 필요

   필요(주기적  조사 등)

  - 어린이집도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은 미흡

• 대상별 먹거리 요구, 영양상태, 영양제공 프로그램 필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건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 모색 중

7. 주민참여 공감대 활동

•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은 지속적으로 추진 하였으나, 

주민대상 공유 활동 미흡

  - 먹거리포럼 2회 개최(130명 수준)

  - 직접 도민 설명회 진행은 아직까지 계획 없음

• 전시군 순회 간담회 개최 예정 (2.15/16/18 예정)

  - 행정, 복지시설, 생산자단체, 농협, 사회적경제조직(먹거리) 등 시군당 

15~20명 수준

• 직매장 40여개소 관계자 모임은 상시 운영

  - 친환경생산자 참여. 작부체계 조정 등 추진

8. 기타 우수사례 • 추후과제 : 1)정보체계 구축  2)자주인증프로그램

사회경제적

형평성

공공성

　

　

　

　

　

1. 학교급식 지원

• 학교급식센터 13개 시군 설치 및 운영 : '19년  상반기 금산군 설치로 

14개 시군 설치 완료

  - 친환경차액지원사업 진행 : 229억원 / 무상급식비 1263억원

• 품질기준 : 현재는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 기준 구체화 추진 중

  - 친환경농산물 : 영양교사 중심으로 품질기준 매뉴얼 개발 추진

  - 가공식품 : 시군별로 자체 품질기준 마련 확대 추진

  - 일반농산물 : 자체 품질기준 설정 추진. 논산 마련, 청양은 자주인증

방식으로 계획 중

  * 자주인증제  : 수요자와 생산자간 합의를 통한 기준. 학교급식 일반농

산물, 직매장 판매 로컬푸드를 대상으로 추진. 직매장 생산자협의회와 운

영주체간 협의 추진, 소비자 참여 추진

2. 공공급식 지원

• ‘20년 어린이집 전면 친환경공급 예정

  - '19년 시군센터 시설보강 사업 지원 (확정)

• 공공급식지원조례 통과후 공공기관 급식 추진('19년)

  - 수요조사 완료. 지사와 협약체결 예정

  - 시군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역농산물 공급방식으로 추진 예정

  - 대상 : 도 산하기관, 경찰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 등 130개소

  - 가격 - 급식센터 공급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음. 급식센터 공급리

스트 제공, 선택가공 품목 선정

  - 물류비 지원여부 검토 중 (수수료체계 포함 여부도 비교 분석)

3. 먹거리취약계층 지원

• 공동주택(아파트) 아침조식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대상선정 완료 : 3개소

  - 그 가운데 천안 LH 대상 사업 시작하면서 비전선포 고려

• 공동조리장 시범사업 추진 : 홍성, 아산 자활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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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사회 청년 먹거리 공유부엌 설치지원 사업 추진 예정

  - 추경반영 추진 : 1개소 공모

•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친환경농업인단체가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일반가

격에 공급하기로 결정

  - 충남 친농연 이사회 결정. 상반기 추진 예정

4. 먹거리관련 일자리 개선

5. 먹거리기반 사회적연대,

   공동체활성화 촉진

• 공공조리장과 마을급식 확대 검토 : 청양, 아산 추가 관심 표명

  - 아직까지 정책간 연계 구조는 미흡

6. 먹거리 기본권, 

   공공급식관련 제도  마련
　

7. 기타 우수사례

•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자녀 반찬 공급사업과 케어서비스 연계 사업 추

진 희망 : 추후 지역사회 연계 모델로 추진 계획

  - 예) 홍성 장애인 75 가구 사례 :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영

양, 식생활 불균형 방치

지속가능

식생활

1.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홍보

• ‘19년 초에 식생활교육 업무 이관 : 단계적 강화 추진

• 먹거리복지 취약계층의 경우, 식재료 공급과 식생활교육 같이 가야 함 : 

식맹 탈출 교육 추진 예정

• 보건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연계 미흡　

2. 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먹거리관련 프로그램

3. 복지, 영양, 

   식생활교육의 연계

4. 주민참여 활동

5. 지속가능 식생활영양을

   위한 적절한 투자

6. 기타 우수사례

먹거리

선순환체계

(생산,유통,

소비,폐기)

1. 소량다품목 기획생산

   또는  조달체계 마련

•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작부체계 구축 ('18년말 완료)

  - 전체 친환경인증 5천 농가 가운데 1천 농가 대상 진행

  - 계약생산 방식으로 적용

• 일반농산물  : 직매장 통합생산자 조직 육성 추진

  - 논산을 실증연구 모델로 진행.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추경에 3개년 

사업으로 예산 편성 추진

  - 직매장간 연계 추진 : 기획생산 품목 선정, 생산자 연계, 급식으로 연

계 추진

2. 로컬푸드 생산-가공

   -유통체계 마련

• 대도시 연계 : 광역직거래센터 구축

• 공공급식 시장창출  : 서울, 대전 공공급식시설 대상 공급 추진

  - 팸투어 추진 예정

3. 토지,물 등 생산기반

   안전·안정성 강화

• 광역인증체계 구축을 통해 확대 추진

  - 시군 중심으로 진행. 검사비용 지원 진행

3. 도시농업 활성화 • 미정. 정책연계도 미진행

4.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마련

• 장류 학교급식 공급 실시 : '18년 2학기 7개 품목(두부, 콩나물, 친환경

김치 등)

  - 장류는 의무구매, 7개 품목은 선택으로 진행

  - 평가후  의무전환 검토

• 도농업기술원 정통식품인증(장류, 두부 등), 향토식품활성화 등 정책 연

계 추진

5. 공공급식,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 공공급식 확대 예정

• 공공기관급식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검토

6. 로컬푸드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방안
• 미정

6.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체계 

• 광역 센터와 기초 센터의 관계는 상하 관계 또는 순차적 관계가 아니라 

병행 추진 및 공존 관계로 설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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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부족품목 보완 등을 위해서는 광역센터 필요

  - 2020~21년 추진 예정
7.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체계 마련
　

8. 생산자 적정소득

   보장 또는 공정가격 체계

• 친환경 :  광역가격결정위원회 수수료 등 결정

  - 경기도학교급식, 한살림가격, 3개년 가격을 반영하여 결정

  - 도단위에서 결정 후 시군 센터 시달

• 축산,가공품  : 공동구매 품목만 광역에서 결정하여 시달

9. 먹거리 손실 저감

   방안 마련
• 학교 공모 실시. 수범사례 홍보 확대 추진 (계획중)

10. 먹거리 재분배

    방안 마련
• 기부활성화  : 푸드뱅크, 청양대학교 연계 추진 (계획중)

11. 먹거리순환체계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12. 기타 우수사례 

기타
1. 애로사항

• 민간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행정의 친숙함 부족

• 민간의 역량 강화 필요 : 자기일에만 관심이 있으며,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짐

•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부족. 발굴과 교육 필요

  - 추경에 자체적으로 거버넌스 지원사업 예산 추진

2. 건의사항 • 광역급식센터 건립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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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니터링 결과 분석

□ 총괄

❚ 영역별 먹거리정책 수준 평가

Ÿ 시범지역의 먹거리정책을 4대 영역으로 나누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5점 척도로 
수행 수준을 평가함

 지역의 먹거리정책을 1>거버넌스·추진체계 구축  2>먹거리 공공성과 공동체 활성화  
3>지속가능한 식생활 실행  4>먹거리 지역순환체계 구축의 4대 영역으로 구분함

 모니터링 지표는 총 4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밀라노 먹거리정책 협약의 권장행동
(2015)를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적용함

 먹거리정책에 대한 각 지표별 점수는 아래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각 수준별 수행 범위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1점을 적용하여 매김

영역 실행과제 주요 평가  기준

거버

넌스

·

추진

체계

1.전담조직 설치 과단위 이상 5점 / 계단위 이상 3점 / 담당자 1점

2.계획의 주민참여도 비농업인 참여, 제도적 운영 5점 / 제도적 운영 3점 / 설명회 수준 운영 2점

3.먹거리기본조례 먹거리기본조례 5점 / 공공급식등 조례  3점 / 미제정 1점

4.먹거리위원회 제도적 운영 5점 / 예비조직 3점 /  미정 1점

5.정책조정제도 조정관등 제도화 5점 / 일시  행정TF운영 3점 / 미운영 1점

6.정보체계구축 플랫폼, 제도화 5점 / 종합실태조사(일회성) 3점 / 기타 1점

7.주민공감대형성 워크샵, 설명회 등 개최횟수 1회당  1점

8.기타우수사례 타지역 모범사례 정도에 따라 부여

먹거리

공공성

·

공동체성

1.학교급식지원 전체현물급식 5점 / 일부 현물급식 3점 / 무상급식 2점 / 일부 현금지원 1점

2.공공급식지원 3개 영역이상 현물지원 5점 / 1~2개 영역 현물지원 3점 / 현금지원 2점

3.먹거리취약계층지원 커뮤니티키친 등 (어린이, 고령자, 마을, 공동주택 등)

4.먹거리관련 일자리개선
일자리 창출실적 100명 이상 5점 / 먹거리관련 창업교육 진행, 30~100명 

이상 3점 / 기타 1점

5.사회적연대·공동체활성화 조직적 추진 5점 / 비조직적 추진  3점 / 기타 1

6.기본권 제도화 기본권 반영 조례제정 5점 / 일부반영,먹거리선언 등 3점 / 추진예정 2점

7.기타우수사례 타지역 모범사례 정도에 따라 부여

지속

가능

식생활

1.식생활교육 조직적 홍보 5점 / 사업연계, 자체예산 3점 / 기타 1점

2.주민건강개선활동
주민대상 프로그램 조직적 전개 5점 / 부서별 추진, 성과 공유 3점 / 

기타 (외지인대상 소비촉진성 교육체험 제외)

<표 Ⅳ-1> 시범지역의 먹거리정책 모니터링 지표별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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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먹거리정책 영역의 평균 이행 수준

Ÿ 모니터링 결과,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4대 영역 가운데 거버넌스와 추진체계 구축 부문
은 가장 높은 3.0점을 기록한 반면,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부문이 가장 낮은 1.9점으로 
나타남  

 먹거리 공공성과 공동체 활성화 부문은 2.6점이며, 먹거리지역순환체계 구축 부문은 
2.2점으로 나타남

Ÿ 거번넌스·추진체계 부문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모든 시범지역에서 푸드플랜 선도지자
체로 선정되면서 전담부서를 과단위 또는 계단위 수준으로 설치하고, 먹거리 위원회 또
는 푸드플랜 수립 추진단을 민관 거버넌스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먹거리기본조례 또는 
먹거리공공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임

 거버넌스·추진체계 부문에서도 제도화된 정책조정 방식의 도입, 먹거리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등은 상대적으로 수행 수준이 낮음

Ÿ 먹거리 공공성과 공동체 활성화 수준은 4대 영역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학

3.식생활관련 정책연계
보건소,어린이급식지원센터,농진청 등 관련기관과 조직적 협력 5점 /

부문적 협력 3점 / 기타 1점

4.주민참여 활동 조직적 전개 5점 / 일회성 진행 3점  / 기타 1점

5.식생활·영양 투자 지속적으로 예산, 식생활교육시설 투자 5점 / 부문적 투자 3점 / 기타 1점

6.기타우수사례 타지역 모범사례 정도에 따라 부여

먹거리

선순환

체계

생산

유통

가공

소비

폐기

재활용

1.기획생산·조달체계 기획생산,자체인증 5점 / 기반마련, 도농연계, 추진중 3점 / 기타 1점

2.로컬푸드생산유통체계 직매장, 가공시설 설치 운영 5점 /  직매장 운영 3점 / 기타 1점

3.안전생산기반확보 토양,중금속,물 안전성검사 제도화 5점  / 일부 진행 3점 / 기타 1점

3.도시농업 도시농업 활성화 5점 / 일부 추진  3점 / 기타 1점

4.학교급식 로컬푸드공급 농산물, 가공품 현물공급 5점 /  농산물 현물공급 3점 / 기타 1점

5.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공급 공공급식, 공공기관 3영역 이상 5점  / 2부류 3점 / 기타 1점

6.로컬푸드 소비자접근성개선 직매장외 충분 5점 / 일부 3점 /  기타 1점

7.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 충분시설,지원기능 5점 / 시설운영  3점 / 예정 2점 / 기타 1점

8.먹거리 안전성 안전성검사,인증기준설정 5점 / 일부  3점 / 기타 1점

9.적정소득·공정가격 기준 자체기준 5점 / 협의결정 3점 /  도매시장 등 가격 2점 / 기타 1점

10.먹거리 손실 저감 실행 우수 5점 / 구체계획, 시범사업  3점 / 기타 1점

11.먹거리 재분배 실행 우수 5점 / 구체계획, 시범사업  3점 / 기타 1점

12.모니터링 제도화 조례등 제도화 5점 / 자체계획 3점 / 기타 1점

13.기타우수사례 타지역 모범사례 정도에 따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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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상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공급식이 확대된 결과임

 먹거리공공성과 공동체 활성화 영역에서도 사회연대·공동체활성화, 먹거리기본권의 제
도화 등은 학교급식·공공급식 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임

Ÿ 먹거리 지역순환체계 구축 부문은 로컬푸드의 생산-소비-폐기 정책과 관련된 부문으로 
로컬푸드의 생산과 유통, 안전성 관리, 농가조직화 부문은 대부분의 시범지역에서 우선
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먹거리 손실 
저감과 먹거리 재분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추진은 미흡함으로 나타남

Ÿ 먹거리정책의 4대 영역 가운데 가장 미흡한 영역이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부문임. 상
대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일부 정책적 노력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관련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였음

 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농식품부의 식생활교육사업을 시군에 시달하지 
않고 시도단위에서 직접 수행하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식생활교육 사업을 추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일부 지자체, 특히 도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식생활 개선 및 관련 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
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Ÿ 지자체별 수행 수준도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 상대적으로 거버넌스·추진체
계 부문에서는 그 편차가 작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점수차가 2배 이상 나타나고 있음 

<그림 Ⅳ- 2> 시범지역의 먹거리정책 영역별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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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지역별 모니터링 결과

❚ 거버넌스와 추진체계 부문

Ÿ 거버넌스와 추진체계 구축 부문은 전담조직설치, 계획의 주민참여와 주민공감대 형성 노력, 
먹거리기본조례 제정과 먹거리 위원회 구성 등은 시범사업에서 비교적 잘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제도화된 정책조정 체계의 구축, 먹거리 정보체계 구축 부문은 아직은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남

 전담조직 설치와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은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이자, 푸드플랜
지속을 위한 기반구축 사례로 판단됨

 정책조정의 제도화, 정보체계 구축은 푸드플랜의 기초 추진여건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부문임

Ÿ 서대문구 : 푸드플랜 수립에 주민참여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거버넌스와 추진체계의 
제도화 부문은 미흡함

Ÿ 유성구 : 주민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고, 먹거리기본조례 제정과 먹거리위원회 운영 등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음. 정보체계 구축 및 협치 제도화 부문은 미흡함

Ÿ 상주시 : 푸드플랜 수립의 주민참여와 공감대형성을 위해 노력은 하였으나 다소 미흡함. 
아직 먹거리위원회 구성 등 거버넌스와 협치 제도화 부문이 미흡함

Ÿ 완주군 : 과단위 전담조직과 주민공감대 형성 등 전반적인 거버넌스와 협치체계 우수함. 
다만, 정보체계 구축과 협치의 제도화 부문은 다소 미흡함

Ÿ 해남군 : 먹거리기본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도화, 정보체계 구축 등 푸드플랜 추진기반은 
갖추어가고 있음. 상대적으로 주민참여와 주민공감대 형성 등 거버넌스가 미흡함

Ÿ 청양군 :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개최로 주민공감대화 푸드플랜에 대
한 주민인지도 높음. 상대적으로 거버넌스와 협치의 제도화되는 미흡함

Ÿ 나주시 : 과단위 전담조직 설치, 푸드플랜 추진단 운영 등 추진체계 구축과 거버넌스 활동
은 우수함. 먹거리기본조례 제정, 정보체계 구축 등 사업기반의 제도화는 부족함

Ÿ 춘천시 : 늦은 사업착수 등으로 푸드플랜에 대한 행정과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
이 미흡함. 거버넌스와 추진체계의 제도화도 아직은 마련되지 못함

Ÿ 충청남도 : 푸드플랜 수립과정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도청 내에 계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식생활교육사업을 이관받는 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
함. 다만, 먹거리기본조례의 제정,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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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3> 시범지역의 먹거리정책 거버넌스와 추진체계 구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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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공공성과 먹거리기반 공동체활성화

Ÿ 먹거리 공공성 및 공동체 활성화 강화 부문에서 학교급식지원은 현물급식이 확대되면서 
가장 활성화된 영역이었음. 그러나 학교급식을 제외한 공공급식지원, 취약계층지원, 먹
거리기본권의 제도화, 공동체활성화 관련 정책은 중간 수준이었으며, 일자리창출 개선 
영역은 중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먹거리기반 일자리 창출에 대
한 관심이 부족함

 지역별로도 편차가 큼. 완주군,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반적으로 먹거리 공공
성 제고와 공동체활성화, 일자리창출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Ÿ 서대문구 :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학교급식이 추진되고, 전주시와 도농상생 공
공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미래세대 대상 먹거리공공성은 높은 편임. 그러나 먹
거리 취약계층 지원,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공동체 활성화는 다소 미흡함

Ÿ 유성구 : 학교급식, 공공급식은 현금지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 또
는 시민단체와 연계한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취창업교육, 마을공동체 육성 및 
커뮤니티 키친 활동 등은 우수함

Ÿ 상주시 : 경북도 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급식, 취약계층 지
원, 공동체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먹거리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미흡함

Ÿ 완주군 : 학교급식, 공공급식 모두 로컬푸드로 공급되고 있으며, 가공사업 등을 통한 일
자리 창출로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함. 최근에는 마을공동체를 비롯한 사회적경
제조직간 협동경제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Ÿ 해남군 :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급식을 지역내 공급기관 선정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아
직은 먹거리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먹거리 사회연대 기반은 미흡함

Ÿ 청양군 : 학교급식은 현물급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공공급식은 시설부족으로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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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지역내 시민사회 형성 미흡으로 사회연대는 약함

Ÿ 나주시 : 친환경학교급식을 현물로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급식사업도 진행함. 그러나 
상대적으로 먹거리취약계층의 발굴과 먹거리기반 사회연대 활동은 미흡함

Ÿ 춘천시 : 학교급식, 공공급식,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취약하며, 사회연대 활동도 미흡함

Ÿ 충청남도 : 14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어 학교급
식 중심으로 먹거리공공성은 비교적 안정화됨. 공공급식 활성화와 취약계층 대
상 커뮤니티 키친, 먹거리기반 사회연대 활동은 시작단계임

<그림 Ⅳ- 4> 시범지역 먹거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형평성·공공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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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식생활

Ÿ 지속가능 식생활과 관련된 부문은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범지역에서 가장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민참여형 교육이 부족하고, 식생활개선을 위한 투자와 정책연
계·부서간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앞으로 식생활관련 정책이 우리나라 푸드플랜에서 가장 강화되고, 정책체계도 재정립해야 
하는 부문으로 판단됨

Ÿ 서대문구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조직이 2018년에 결성되었으며, 장류 중심 주민참여 
교육을 자체예산으로 일부 진행하고 있음. 현장의 수요는 많으나 아직까지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지 못함

Ÿ 유성구 : 2015년부터 3년간 식생활교육 전문 강사를 육성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육성
하고, 대전푸드플랜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식생활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함. 지역
내 먹거리 시민조직과 함께 진행한 식생활교육이 푸드플랜의 동력으로 작용함

Ÿ 완주군 :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식농교육을 지역농협, 로컬푸드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대상 식생활개선 활동 및 부서간 협력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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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상주시, 해남군, 청양군, 나주시, 춘천시 : 식생활교육지원사업이 시군까지 전달되는 체계가 
아니어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은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함. 향
후 보건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할 계획임

Ÿ 충청남도 : 그동안은 담당부서가 달라서 푸드플랜과 연계성이 부족했음. 이에 2019년 초에 
식생활교육사업을 이관받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계할 계획임

<그림 Ⅳ- 5> 시범지역 먹거리정책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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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지역순환체계 구축 : 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

Ÿ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부문 가운데서 기획생산, 로컬푸드유통, 안전성관리 영역은 비교적 
진척되었으나, 로컬푸드의 공적소비는 학교급식 부문을 제외하고는 미흡하였음. 또한 도
시농업, 공정가격, 먹거리 손실 저감과 재분배 영역에 대해서는 모든 시범지역에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영역으로 나타남

Ÿ 서대문구 : 지역 특성상 생산기반은 거의 없으며, 서울시 도농상생 사업으로 전주시로부터 
로컬푸드를 공급받고 있음. 도시농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급식지
원센터를 운영중임. 다만, 먹거리 손실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은 미흡함

Ÿ 유성구 : 바른유성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조직화를 확대하고 있음.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아직은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현물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며, 공공급식에 대해서 일부 진행하고 있음. 먹거리 손실 저감과 
재활용 정책은 아직 미흡함

Ÿ 상주시 :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개장함. 농가조직화 및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
급체계가 아직 미흡하며, 안전성 관리 체계 및 먹거리 손실 저감, 재활용 방안 마련
도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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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완주군 : 기획생산을 통한 학교급식·공공급식 공급체계가 우수함. 다만, 먹거리 손실 저감과 
재활용 정책은 아직 미흡함

Ÿ 해남군 : 로컬푸드 직매장 2020년 개설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농가조직화는 시작단계로 학교
급식·공공급식의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 중임. 폐기 분야 정책도 미흡함

Ÿ 청양군 : 로컬푸드 직매장,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며,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임. 농가조
직화를 시작하는 단계임. 관내 소비뿐만 아니라 관외 소비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폐기, 재활용, 분배  정책은 미흡함

Ÿ 나주시 :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설치하고, 학교급식·공공기관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
대해 나가고 있음. 폐기 분야 정책은 미흡함

Ÿ 춘천시 : 올 하반기부터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목표로 농가조직화 진행 중임. 이에 
따른 안전성 관리 체계 등도 마련하고 있음. 폐기 분야 정책은 미흡함

Ÿ 충청남도 :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광역친환경농가조직화를 친환경농업인단체, 행
정과 공동으로 추진함.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아파트 아침급식, 마을 급식 등 커
뮤니티 키친을 확대할 계획임. 폐기 분야 정책은 미흡함 

<그림 Ⅳ- 6> 시범지역의 먹거리순환체계 구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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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푸드플랜 유형별 기초모델

❷ 푸드플랜 활성화 주요과제

❸ 푸드플랜 정책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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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드플랜 유형별 기초모델

가. 푸드플랜 유형의 구분

□ 푸드플랜의 핵심 가치 : 지속가능성

Ÿ 선진국 주요 도시들의 푸드플랜은 대부분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됨

 파리시의 ’지속가능 푸드플랜 2015-2020’에서도 지속가능성의 3대 영역인 환경, 경제, 
사회의 각 부문에서 먹거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역할 내용

환경적 역할
∙ 생물 다양성, 수질자원, 토양 및 환경자원 보호

∙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유지

사회적 역할

∙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 회복

∙ 먹거리 불평등 감소에 기여

∙ 식생활개선을 통한 건강 향상

경제적 역할

∙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는 도시 근교 농업의 기능 회복

∙ 농촌 개발 및 농업 고용 기여

∙ 중소가족농 경영안정을 통한 농촌사회 유지 

<표 Ⅴ- 1> 파리시의 ‘Sustainable Food Plan 2015-2020’에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역할

출처: Mairie de Paris, 2015-2020 Sustainable Food Plan, 2015. 윤지현 외(2018) 재인용 및 수정

 버몬트주의 ‘Farm to Plate’도 로컬푸드의 생산과 소비 확대, 로컬푸드 기반 식품산업 
육성, 주민 영양관리, 식품손실 저감,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재생에너지, 인력개발, 금
융, 정책조정 등 푸드시스템과 관련된 전체 영역에 걸쳐 25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 전환을 추구함

Ÿ 그러나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일시에 푸드시스템 상의 제 요소들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를 균형있게 구현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따라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
축을 목적으로 하는 푸드플랜도 현실적으로 지역별, 사회적 여건과 정책적 수단의 범위, 시
민사회의 성숙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Ÿ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적 수요와 먹거리의 다면적 가치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푸드플랜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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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길청순 외 (2019a)

<그림 Ⅴ- 1>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순환성 

□ 먹거리 역할에 기초한 유형화

Ÿ 푸드플랜은 최종적으로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
속가능한 먹거리의 3대 요소인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수립
되느냐에 따라 푸드플랜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Ÿ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먹거리의 경제적 역할은 중소가족농의 경영안정을 통한 농촌사회 
유지, 농촌개발과 농업 고용 기여, 지역먹거리를 공급하는 근교농업의 기능 회복 등임. 즉 
‘로컬푸드에 기반한 농촌사회 유지’라고 할 수 있음

Ÿ 먹거리의 사회적 역할은 소비자와 생산자간 신뢰 회복하여 도농연대 실현하고, 먹거리 불평
등을 해소하며, 식생활개선을 통해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임. 즉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임

Ÿ 마지막으로 먹거리의 환경적 기능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 수질자원, 토
양 및 환경자원을 보호하고,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으르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임

Ÿ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내에서의 먹거리의 역할과 지향에 따라 푸드플랜을 다음과 같이 3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함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지역생산·지역소비의 순환체계 구축으로 먹거리경제와 농촌사회 
활성화, 지역재생에 기여하는데 초점을 둔 유형임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먹거리 불평등 감소와 주민 건강향상,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
회복을 통한 도농상생에 초점을 둔 유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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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형 푸드플랜 : 먹거리의 환경·경제·사회의 균형적 역할 수행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내용의 범위는 위의 2가지 유형의 내용을 모두 포함함

Ÿ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에서 제시한 유형을 모든 지역의 푸드플랜이 순차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지역적 역량과 자원, 정책적 의지에 따라 3개 유형의 목표
를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고, 단계별로 확장해 나갈 수도 있음

 해외에서도 시민사회와 먹거리 운동이 발달한 일부 지역에서는 푸드플랜 초기부터 지속
가능형 푸드플랜을 목표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지역의 먹거리 의제에 따라 
초점을 두는 부문에 차이가 있음

  

<그림 Ⅴ- 2> 푸드플랜의 유형 구분 

□ 유형별 정책대상과 실천과제의 범위

Ÿ 이 유형들의 특징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푸드플랜이 고도화되어 감
에 따라 정책의 주요 수혜자가 농업인에서 취약계층, 일반 시민으로 확장되어 감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로컬푸드의 생산자와 소비자, 그 가운데
서도 중소가족농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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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에서는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였던 먹거리 
취약계층과 영유아·학생 등 미래세대가 가장 핵심적인 수혜자임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혜택의 범위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지역 주민 전체라고 할 수 있음

Ÿ 둘째는 푸드플랜의 내용과 범위가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중심에서 분배, 식생활, 환경 및 
에너지, 주택, 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으로 확장되어 나감. 이는 정책의 대상이 확장되어 
감에 따라 먹거리 의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임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의 내용은 지역생산과 지역소비 활동으로 다소 한정된 반면, 먹거
리보장형 푸드플랜에서는 그 내용이 지역순환체계 뿐만 아니라 접근성, 분배, 영양 문
제를 포함한 식생활 영역 전반으로 확장됨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의 범위는 먹거리경제와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문제를 포함하여 환
경, 에너지, 주택, 복지서비스 등 생활전반으로 확장됨

Ÿ 각각의 유형에 따라 수혜의 대상과 실천과제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푸드
플랜의 성숙도와 고도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도 있음

□ 우리나라 푸드플랜의 유형 구분

Ÿ 우리나라의 푸드플랜은 아직은 도입 초기 단계로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을 균형있게 모
두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먹거리 문제에 따라 특정 영역에 
초점을 두고 수립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이미 수립된 푸드플랜과 2018년 시범지역의 푸
드플랜(안)14)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 전주시, 나주시, 청양군, 해남군, 상주시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15) : 서울시, 충청남도, 서대문구, 완주군, 유성구16)

14) 시범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유형구분은 지자체의 발표 내용이 아니라 2018년 농식품부 지역푸드플랜수립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제안된 비전과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한 것임. 각 지자체별로 발표
시에 변경될 수 있음

15)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으로 분류된 5개 지자체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며 음식폐기물 저감, 지역공동체 활
성화, 취창업교육 등의 환경, 먹거리경제 영역 사업을 일부는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 계획의 기조와 비중 등을 고
려하여 먹거리보장형으로 분류함 

16) 완주군과 유성구는 로컬푸드형과 먹거리보장형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완주군은 로컬푸드 사업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먹거리 공공성과 도농상생 사업이 강화되어 먹거리보장형으로 
확장되고 있음. 유성구도 바른유성찬이라는 로컬푸드 사업에 기초하여 주민들의 먹거리 공공성을 높이고 시민사회 
주도의 먹거리 자치와 먹거리 취약계층 해소 활동에 주력하고 있음. 즉 유성구는 주민의 먹거리보장성을 높이기 위
한 기초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지역 푸드플랜은 완주군, 유성구처럼 하나의 유형으로 고정되기 보다는 
접근 전략, 시민사회의 성숙도, 경제사회인구 등의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변화하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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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형 푸드플랜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 마스터플랜 2030’이 두 유형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Ÿ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하여 각 유형별 푸드플랜의 기초모델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Ⅴ- 3> 지역 푸드플랜의 유형별 분포 

해 나갈 것임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182

나. 유형별 기초모델 1 :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 기본 특성

Ÿ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은 얼굴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관계시장을 형성
하여 기획생산과 계획소비를 통해 먹거리불안을 해소하고, 중소가족농의 경영을 안정화
시키데 목적이 있음

Ÿ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은 추진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가지 유형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음

 첫째는 재단법인 등 공공기관이 설립한 사업주체가 로컬푸드의 생산, 유통, 관계시장 구
축을 주도하는 공공기관 주도형 모델임. 나주시, 전주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검토하는 모델임

 둘째는 로컬푸드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행정에서는 이를 지원
하고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협력 모델임. 미국의 뉴욕시가 대표적인 사례임

Ÿ 현재 도농복합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의 대부분은 ‘공공기관 
주도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 모델은 시민사회의 역량과 기반이 부족하지만, 단기간내에 다수의 중소농업인의 경
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내 일정수준의 관계시장 형성 기반이 있고, 먹거리 공공성을 높
이는 것이 필요한 지역에 적합함. 

 이 모델은 푸드플랜 추진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초기에 접근하기에 적합한 모델임
Ÿ 다만, 이 모델은 지역내 비농업 주민들의 먹거리 의제에 대한 발굴과 해결방안 제시가 

미흡하고, 대부분의 사업실행을 지자체에서 직접 출연한 재단법인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
문에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과 사업운영의 효율성, 민간영역과의 경합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단법인 운영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업확대에 따라 
지원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의회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직매장 입지 문제 등을 
놓고 민간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학교급식·공공급식의 수수료와 
공급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증가하고 있음

Ÿ 따라서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은 행정주도 사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시민
사회의 참여 확대로 건강·안전, 먹거리경제, 환경 등으로 먹거리 의제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농업계-시민사회-행정이 함께하는 푸드플랜으
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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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나주시 푸드플랜

Ÿ 나주시는 인구 10만명, 광주광역시의 인접 도시임. 나주시의 푸드플랜 비전(안)으로 일반
시민, 다음세대, 취약계층, 기관단체, 지역 외에 기획생산·기획소비의 관계시장을 형성하
여 ‘건강한 밥상, 지속가능한 농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제시함 

Ÿ 정책목표는 2023년까지 700억원 규모의 관계시장을 형성하여 관내 1ha 미만의 2,000여 
농가(전체 약 6000농가의 1/3)에게 월 소득 150만원(로컬푸드를 통한 소득증대)을 안정
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함

Ÿ 추진체계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회, 영양교사, 학부모, 복지기관, 생산자, 외식
업단체 등이 참여하는 푸드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업실행조직은 ‘재단법인 형태의 푸드통
합지원센터’를 제안함

Ÿ 특히, 기획생산과 직매장·학교급식·공공급식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 기구로 시에서 출연
한 재단법인인 ‘나주푸드통합지원센터’로 설정하고, 2019년에는 10억원, 2020~2023년
에는 연간 2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것으로 제안함

 푸드통합지원센터는 농가조직화, 생산관리, 물류관리, 관계시장 창출 등을 수행함. 직접 
사업기능과 지원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로 제안됨

Ÿ 2023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생산체계, 농민가공, 안전성관리체계, 인근 대도
시 직매장 설치, 통합물류체계 구축, 재단법인 운영, 푸드위원회 운영, 도농교류 및 식농
교육 등에 2023년까지 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함

Ÿ 나주시 푸드플랜(안)은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의 전형적인 사례임

비

전

<그림 Ⅴ- 4> 나주시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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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정은미 외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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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 해남군 푸드플랜

Ÿ 해남군은 인구 7만명, 대한민국 시군단위 농산물 생산액 1위 지역으로 남해안 땅끝 지역
에 위치하고 있음. 해남군의 푸드플랜 비전(안)으로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먹
거리 정의사회 구현’로 설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함

Ÿ 해남군 푸드플랜은 관외 출하를 목적으로 영농을 하는 전업농과 지역주민이 지역의 먹거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내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선진지 견학과 
지역설명회 등을 진행함

Ÿ 전략과제 가운데 우선 과제로 1>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2>푸드통합지원센터(재
단법인) 설립  3>공공급식지원센터(HW) 건립  4>농가조직화  5>제도적 기반조성(조례,
푸드위원회 등)를 추진하여 로컬푸드와 학교·공공급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
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Ÿ 마을공동급식, 나눔냉장고, 해남푸드 청년창업지원, 식생활교육과 먹거리손실 저감 등의  
사업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반 주민들을 위한 먹거리과제 발굴과 지
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실현을 위한 종합적 방안 제시는 보완이 필요함

Ÿ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해남군 푸드플랜(안)의 사례는 농업규모가 크고, 로컬푸드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푸드플랜을 초기에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살펴볼 수 있는 모델임

먹

거

리

생

산

·

유

통

현

황

<표 Ⅴ- 2> 해남군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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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기본모델(안)

Ÿ 로컬푸드형 푸드플랜 모델(안)은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 중심
으로 구성함. 기본모델(안)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음

 부문 1 : 먹거리 실태분석
 부문 2 : 정책·제도 및 먹거리 생태계 분석

 부문 3 : 비전과 목표 설정
 부문 4 :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Ÿ 나주시, 해남군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안)에 다음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가공·제조부문 실태조사
 소비부문에서 전통시장·상권특성 분석을 통한 갈등방지 방안 마련

 지역 먹거리 생태계 조사
 실행계획에서 전문인력 확보 방안 마련
 추진체계 구축 : 전담부서 설치 및 부서간 협력체계 제도화 등 

1. 먹거리 실태분석

Ÿ 생산부문 : 인구특성, 생산기반, 생산체계, 판매·유통 방식, 소량 다품목 생산방식 수요성 등

Ÿ 가공·제조부문 : 가공업체 현황과 가공능력, 상품구색, 지역산 이용현황, 농민가공 수용성 등

Ÿ 소비부문 : 관내 소비특성, 로컬푸드 수용성, 전통시장 및 상권의 특성 등

Ÿ 공적접근 가능 영역의 소비규모 분석 : 학교, 복지시설, 기업체,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2. 정책·제도 및 먹거리 생태계 분석

Ÿ 먹거리지원 정책 분석 : 추진체계, 예산규모, 사업대상, 성과 및 문제점 등

Ÿ 먹거리관련 조례, 위원회, 공적조직 분석 : 현황과 성과 검토, 이슈 분석 등

Ÿ 먹거리 생태계 조사 : 순환체계별 주요 주체, 농업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3. 비전과 목표 설정

Ÿ 비전 설정 : 농업인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슬로건 형태로 구성

Ÿ 목표 설정 :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 (아례 지표는 예시)

<표 Ⅴ- 3>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의 기본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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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

Ÿ 푸드플랜 추진 과정에서 전업농을 중심으로 균형있는 농정추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전업농의 소외감 해소, 중소농의 전환과정상의 불편과 어려움 이해 등 대상에 따른 이
해와 소통 확대가 필요함

 균형있는 농정추진,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이해 및 논의를 진행함
Ÿ 학교급식은 급식센터를 통한 현물공급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연착륙 방안을 마련함

 영양교사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불편 최소화 방안을 협의를 통해 마련함
 기존 공급업체와의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함 : 배송기능 또는 공급품목 조정 등

Ÿ 공공급식은 대상별로 맞춤형 공급방식 마련이 필요함. 특히, 취약계층이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충분한 배려와 맞춤형 대응이 필요함

 조직화된 중소가족농수, 관계시장 형성 규모, 기획생산 품목수, 실행조직의 사업규모와 
경영목표, 행정추진체계 정비, 거버넌스 운영 등을 포함하여 설정

Ÿ 로드맵 제시 : 제도정비·거버넌스, 조직육성, 시설기반 구축, 정책이행 부문으로 구분 제시

Ÿ 투융자 계획 제시 : 연차별, 재원별 투자 계획 제시

4.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Ÿ 로컬푸드 인식제고 : 먹거리시민 양성, 먹거리교육

Ÿ 관계시장 형성 : 소비자조직화, 학교급식, 공공급식, 마을급식, 커뮤니티키친, 직거래, 농가
레스토랑, 도농연계 등

Ÿ 농가조직화 : 중소가족농의 조직화. 연령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조직화 추진

Ÿ 기획생산 체계 구축 : 작부체계 구성, 생산기반시설 지원

Ÿ HW 기반 구축 : 직매장, 급식센터, 가공센터, 농민식당 등

Ÿ HW 운영체계(실행조직 육성) :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직영 vs 민간 위탁

Ÿ 전문인력의 확보 : 농가조직화 주체, 직매장·급식센터 운영인력, 정책기획 전문인력 등

Ÿ 도농연대 추진 : 인근 도시지역과의 학교·공공급식 연대, 관계시장 공동 육성 등

Ÿ 행정 추진체계의 정비 : 전담부서 설치,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Ÿ 부서간 협력체계 : ①지자체장(부단체장) 조정체계 강화 ②민관위원회 설치(푸드위원회 등)  
③정책조정관제 도입 등 제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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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별로 먹거리와 식생활 실태, 공급체계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복지급식은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방식 등 관련제도에 대

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한 대응방안을 마련함

Ÿ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함

 지역내 로컬푸드, 지속가능 식생활을 이해하는 활동가와 시민 육성을 추진함

 시민단체, 사회적경제 조직의 조직화 및 (제도적) 협의체를 운영함
 행정내 먹거리 정책 전문가를 육성하거나 채용함
Ÿ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계획을 수립함

 로컬푸드 직매장 :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 직매장 설치 계획 단계에서의 철저한 
상권분석을 통한 상품구성과 디스플레이로 운영 활성화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함

 푸드통합센터 : 수요처의 특성 파악과 사업규모 예측을 통한 시설 설치가 필요함. 지역 
특성에 맞는 먹거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주체 선정 및 운영방식 채택을 선택
함. 공공성과 경제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가공공장 : 품목다각화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로컬푸드에 기반하여 농민가공, 지역가
공을 우선 추진함. 지역가공을 촉진하고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거점
형 가공시설 설치도 검토가 필요함. 학교급식·공공급식 등 계획소비가 가능한 품목, 특히 
두부, 콩나물, 장류, 반찬류 등을 우선 추진함. HACCP 등 안전성과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함. 경제성에 대한 세부 검토도 필요함

Ÿ 로컬푸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함

 뉴욕시의 그린카트(허가받은 이동 판매시설 : 가판대), 토론토의 푸드트럭, 광산구의 무인 
판매대, 로컬푸드 자판기 등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함

 허가제 등 제도적 관리방안과 관련 법규 검토, 인근상권 사전협의 등을 통한 민원 발생 
요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함

Ÿ 인근 도시와의 로컬푸드 연대 추진시 제도적 협력과 더불어 연대기관간 상호 실익을 창
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함

 인근대도시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시 해당 지자체 및 먹거리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통한 
상생방안과 갈등 방지 방안을 마련함. 인근 직매장과의 상품 공유, 계약생산 확대 등도 
협의 검토함

 도농상생 사업 추진시 사업규모, 비용분담, 시설투자, 도농교류, 분쟁처리 절차 등에 상호 
규약에 대한 사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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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형별 기본모델 2 :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

□ 기본 특성

Ÿ 현재 일반 시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주된 관심사는 건강, 안전, 불평등 해소 등으로 도시 지
역일수록 강하게 나타남. 따라서 도시에서 추진되는 푸드플랜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 먹거리 보장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의 성격을 갖고 있음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은 건강, 안전, 먹거리 불평등 문제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공공급식을 추진하더라도 로컬푸드형 푸드플랜과 추진방향에 차이가 있음. 로컬
푸드형 푸드플랜은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먹거리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은 먹거리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시키는데 우선 목적이 있음

Ÿ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은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 주로 추진됨.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참여를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
하고, 실행과정에서도 행정과 시민사회의 역할분담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력이 미치지 못하는 먹거리 사각지대에 대한 접근할 수 있음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참여 확대를 위해 행정은 먹거리실태에 대한 정보와 공론의장을 
제공하고, 시민사회의 협력을 제도화함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는 제도권에서 포함되지 못한 먹거리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Ÿ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은 도시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먹거리 공공성 강화와 식생
활·식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보에 높은 지가(地價)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됨. 따라
서 유휴시설, 타분야 시설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Ÿ 도시지역은 생산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산업형 생산·공급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단순한 구매자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먹거리의 중요성과 다면적 가치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
로 공급할 수 있는 농촌지역과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와 비용을 생산자와 농촌지역에 전가하지 않고 공정하게 분
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먹거리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대해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못
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교육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Ÿ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은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며, 민간 주도의 캠페인 활동이 푸드플랜
과 연계하여 추진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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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유성구 푸드플랜

Ÿ 유성구 푸드플랜은 2014년부터 추진한 시민들에게 먹거리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한 먹
거리 운동과 교육 활동, 먹거리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에 기반하고 있음

Ÿ 기존의 활동이 로컬푸드 차원에서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면, 2018년 진행된 연구에서는 
시민들 관점의 먹거리 의제 확대에 초점을 두고 수립함

 조사결과 먹거리 취약인구가 전체 인구의 12%, 건강 취약인구는 20%라는 결과 도출
 외식비중 50%, 가공식품 섭취비율 26%, 신선농산물 섭취비율 24%, 아침결식 27%
Ÿ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성구 푸드플랜의 비전(안)을 건강·보장·상생·협치를 핵심가치로 

하는 ‘주민의 먹거리 보장, 순환과 공생으로 다함께 행복한 유성’으로 제시함

도

시

민

대

상

먹

거

리

교

육

 ◎ 생산자, 소비자, 영양사 등 이해관계자 교육
   * 대중강좌(3회), 생산자소비자 세미나(20회), 타운홀미팅(1회) 

로컬푸드 바로알기, 생산자세미나 로컬푸드 바로알기, 소비자세미나 너와 나의 공생, 유성구 로컬푸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타운홀미팅

 ◎ 가공 교육 및 로컬푸드 아카데미 운영
   * 가공이해교육(60강), 로컬푸드 아카데미(200강), 로컬푸드 전문가 양성(4회, 155강), 텃밭학교(60강), 바른먹거리 학교교육(30강) 

가공이해교육 로컬푸드 아카데미 발효과정의 이해 제과제빵과정

 ◎ 텃밭학교 및 바른먹거리 교육 실시
   * 로컬푸드 전문가 양성(4회, 115강), 텃밭학교(60강), 바른먹거리 학교교육(30강), 도농교류(12회)

로컬푸드 전문가 양성 어린이 텃밭학교 바른먹거리 학교교육 도농교류
 

 ◎ 생산자와 소비자 만남의 장
   * 찾아가는 로컬푸드의 날(월1회), 로컬푸드 페스티벌(10월) 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연구기관 월 1회 운영(‘15 ~’17)찾아가는 로컬푸드의 날 로컬푸드 페스티벌
  

<표 Ⅴ- 4> 유성구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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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푸

드

플

랜

네

트

워

크

구분 생    산 유    통 소    비

분류
◾대전지역 생산자
◾충청권 생산자
◾가공

◾물류 ․내식(생협 등)
◾외식(레스토랑,엄마밥상) 
◾급식(학교, 공공, 단체)

◾마을공동체 ․먹거리 공동체
◾교육단체/환경·시민단체
◾사회적 경제

제안
단체

[대 전 지 역] [물     류] [마을공동체]

1. 바른유성찬생산자협의회
2.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연합회

품앗이마을 1. 자치구마을공동체넷협의회
2. 마을공동체활동가포럼

[충   청   권] [내     식] [건      강]

옥천-옥천살림
금산-금산살림,금산친환경연합회
논산/계룡-논산친환경연합회,
논산로컬푸드협동조합
부여-친환경연합회
공주-다살림로컬푸드협동조합
세종-세종품앗이마을
충북-흙살림

1. 한살림대전
2. 품앗이생협
3. 대덕품앗이
4. 대전로컬푸드라띠아온협동조합
5. 육지해녀협동조합

1.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먹거리․교육․시민․환경단체]

<먹거리․교육단체>
1.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2. (사)한살림대전식생활교육센터
3. 로컬푸드교육센터 품

<환경·시민단체>
대전YMCA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외     식]

1. 열린부뚜막협동조합
2. 오비연구소협동조합
3. 팜팜협동조합
4. 농부의부엌협동조합
5. 상상협동조합
[급     식] [사회적경제]

1. 사회적경제대전플랜
2. 사회적경제실천연구소협동조합

공

공

시

장

식

생

활

·

보

장

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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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유성구 푸드플랜은 현물공급형 학교급식·공공급식을 추진할 실행조직으로 공공급식지원센
터 설립을 제안함

 특징적인 점은 앞서 로컬푸드형인 나주시, 해남군과 달리, 행정이 시설을 설치하고 소유
권은 보유하고, 실제 운영은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임

Ÿ 실행과제로는 4대 분야 29개 세부과제를 제시함. 지역공동체, 먹거리자치, 지역상생·도
농상생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비

전

추

진

체

계

세

부

과

제

자료 : 허헌중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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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정책 분야로 ①공동체 기반형 생산·가공 활성화 ②공적 조달체계 구축과 먹거리자
치 공동체 육성 ③지역상생·도농상생의 지역순환경제 구축 ④주민참여의 민관협력의 먹
거리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함

Ÿ 유성구 푸드플랜은 도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의 관심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발달로 민간의 주도성이 강함

Ÿ 다만, 도시지역의 높은 지가와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제시된 세부과제를 추
진하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와 건강·안전·안심 먹거리에 대한 
지역내 수요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인근 지역 또는 도농연대를 통한 
먹거리망 구축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주요 기능

   • 유성푸드 육성･지원 정책과 관련한 사업과 정책 실행을 관리

   • 행정과 민간, 민간과 민간을 연

계･조정･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의 역할 수행

   • 기획생산/가공, 인증관리, 학교 

등 공공급식, 도농상생교류, 교

육/홍보/대외협력 등

❍ 조 직

   • 운영위원회 : 민관협치 구성

   • 조직 : 3부, 1팀 설치

    - 기획관리부, 급식관리부, 

      생산관리부, 유통사업팀

❍ 설치･운영 : 행정설치 민간위탁

<그림 Ⅴ- 5> 유성구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안)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195

□ 사례2 : 서대문구 푸드플랜

Ÿ 2018년 푸드플랜 수립 연구를 통해 제시된 서대문구 푸드플랜의 비전(안)은 공공재, 기본
재로서 모두가 누릴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도시환경을 조
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반 포용 도시, 서대문구’임

Ÿ 2023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먹거리 안정성 확보 가구비율을 현재 95% 
수준에서 99%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공공급식 대상인원을 2.5만명 수준에서 20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임

Ÿ 추진전략으로는 1>소외없는 밥상 (먹거리보장)  2>배려하는 밥상 (환경과 농업 배려)  3>함
께하는 밥상(민관협력)을 제시하고, 3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함

Ÿ 특히, 지역사회의 요구를 세분화하고 실행체계의 구축 및 협업 지원을 위한 푸드혁신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는 등 민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비

전

목

표

<표 Ⅴ- 5> 서대문구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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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전

략

푸

드

혁

신

플

랫

폼

자료 : 길청순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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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 : 충청남도 푸드플랜

Ÿ 시범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수립된 충청남도 푸드플랜은 먹거리실
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도민의 30% 이상인 67만명이 푸드플랜 소비망을 이용
하도록 하여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비전으로 제시함

Ÿ 이를 위해 4대 분야 50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함. 4대 분야는 ①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②지역순환형 농식품체계 구축 ③충남도의 건강한 먹거리보장 ④충남먹거리 거버
넌스 활성화임

Ÿ 대표적 실천과제로 소비자·사회적경제·취약계층 공동체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급식을 현물급
식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도시와 농촌의 맞춤형 먹거리 생활SOC 확대 등을 제안함

Ÿ 또한 시군과 함께하는 푸드플랜을 위해 충남도와 시군간에 전시군 푸드플랜 추진, 시군 
푸드플랜 전담조직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먹거리시민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을 
포함한 연대선언 추진을 제안함

비

전

먹

거

리

보

장

<표 Ⅴ- 6> 충청남도 푸드플랜(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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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로

드

맵

주

요

사

업

내

용

구분 충청남도 시군 지자체

①지속가능한먹거리생산 §광역단위친환경작부구축및기획생산지원
§광역단위PGS자주인증기준및지침마련

§시군단위친환경생산자출하회육성
§시군단위통합생산자조직육성(친환경+자주인증농가)

②지역순환가공식품확산
§지역순환가공식품품질관리기준정립
§로컬푸드직판장과연계한식품군별수요도조사및공유
§충남지역순환가공식품파크조성(광역센터연계)

§1시군1지역순환가공식품육성(공적먹거리연계육성)
* 푸드플랜패키지지원사업을우선적으로고려

③로컬푸드유통체계구축
§광역단위먹거리종합지원센터설립
§자주인증브랜드개발
§푸드마일리지,생산자실명표시제도기획및지침마련

§시군단위먹거리종합지원센터설립
§충남형로컬푸드제도실행
§권역단위안전성분석센터설립및운영

④먹거리소비처의다양화 § (1순위) 공공급식조례제정및공급체계기획
§각소비영역별공급확대를위한특화사업개발

§시군별공공급식조례제정및공급프로그램실행
§시군특성을반영한먹거리소비처확대프로그램개발

⑤취약계층먹거리보장
§먹거리취약계층현물공급정책프로그램협의
§취약계층정책별통합심의위원회등운영제도화
§가족사랑푸드사업단지원프로그램마련

§취약계층현물공급프로그램실행및기반조성(조리장등)
§지역단위가족사랑푸드사업단운영특성화(사경조직연계)

⑥건강한식생활지원
§생애주기별영양보장프로그램정책연결(복지, 보건소)
§학생아침도시락, 수험생인삼간식프로그램도입
§맞춤형영양홍보프로그램마련

§과일간식프로그램실행을위한과일전처리시설운영
§지역특성을고려한제철가족식단제공프로그램운영

⑦똑똑한먹거리시민양성 §충남식생활교육체험관설립(광역센터연계)
§충남먹거리교육전문인력및활동가양성프로그램운영

§지역단위식생활교육통합관리프로그램운영
§공동조리장, 지역생협, 학교등과연계한식교육활성화
§먹거리활동가및전문교육인력지원프로그램마련

⑧남는음식물의재순환 §푸드뱅크연계형나눔푸드지원프로그램기획(정책, 시설)
§집단급식소중심의음식물폐기감량화프로그램확산

§나눔냉장고등지역단위기부프로그램확산지원
§음식물종합처리장설치및운영
§축산분뇨연계형바이오매스에너지생산시설모델확대

시

군

협

력

체

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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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협

력

체

계

2

광

역

푸

드

통

합

지

원

센

터

자료 : 김종안 외,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 2019.3.,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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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 기본모델(안)

Ÿ 아래의 기본모델(안)의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
항 중심으로 구성함. 기본모델은 아래의 3부문으로 구성됨

 부문 1 : 먹거리 실태분석
 부문 2 : 정책·제도 및 먹거리 생태계 분석

 부문 3 : 계획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및 주민 의견수렴 체계
 부문 4 : 비전과 목표 설정
 부문 5 :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Ÿ 유성구, 서대문구, 충청남도의 푸드플랜(안)에 다음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식생활 및 먹거리 복지 실태조사 : 식품안정성, 식생활평가지수, 먹거리 취약인구 등 

 폐기·이용 실태조사 : 음식쓰레기 폐기 현황, 푸드뱅크 등 재활용 현황 등
 전체 먹거리 순환흐름 분석
 먹거리 생태계 종합 분석 :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사회적경제, 복지네트워크, 주요 사업주체 등

 정책우선 순위의 객관적 분석 및 의사결정 방안
 공유식당(커뮤니티키친) 활성화 방안
 좋은먹거리(Good Food)에 대한 기준마련 및 시민접근성 확대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지역 먹거리 인프라 확충 및 유휴시설 연계 활용 방안 등
 도농연대 및 도농교류 프로그램

 소비자 정보제공 : 푸드마일리지 표시제, 좋은식재료·식단 기준 표시제 등
 (광역) 푸드플랜 단체장 협의회 등 

1. 먹거리 실태분석 : 먹거리순환흐름 분석, 접근성, 식생활, 안전, 거버넌스, 실행주체 

Ÿ 로컬생산 : 먹거리생산(농수축) 현황, 인증먹거리 현황, 도시농업, 학교·공공급식·직매장 조
달체계 분석 등

Ÿ 식품가공 : 식품제조업, 6차산업경영체 등의 가공능력, 품목과 원재료사용 현황 등 (사회적
경제조직, 중소경영체 중심)

Ÿ 지역유통 : 지역내 유통 현황, 개별 품목별 지역유통 현황(농수축) 

<표 Ⅴ- 7>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의 기본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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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역소비 : 분야별 공공급식(학교·교육시설, 복지시설, 공공기관, 민간기관), 농협 마트, 직매장, 
전통시장, 외식업체, 기업급식, 공동주택, 군대급식 등의 현황, 체계 및 실태 분석

Ÿ 폐기·이용 : 음식물·가축분뇨 처리 현황(학교·공공·기업체 등), 푸드뱅크 사업 현황과 실태조사

Ÿ 먹거리순환체계 : 지역순환(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과 유출입 흐름 종합 분석

Ÿ 먹거리복지 : 식품안정성, 식생활평가지수, 식습관 분석 / 먹거리 취약인구 산출

Ÿ 식생활교육 : 사업실적, 제도(조례 등), 정책 및 추진체계, 인프라(활용가능한 타분야 시설 등), 
전문인력, 수요도 조사

Ÿ 먹거리 생태계 조사 :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식생활교육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복지기능 
수행 네트워크, 주요 사업주체 등 파악

2. 정책·제도 분석

Ÿ 먹거리지원 정책 분석 : 추진체계, 예산규모, 중앙/자체 사업, 사업대상, 성과 및 문제점 등

 농업부문 이외의 타부처, 타부서 관련정책 분석
 정책간 연계 가능성 검토 : 단계별 접근 필요

Ÿ 먹거리관련 조례, 위원회, 공적조직 분석 : 현황과 성과 검토, 이슈 분석 등

3. 푸드플랜 협의체 운영 및 주민 의견수렴 체계

Ÿ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 예)푸드플랜 준비 위원회 등

Ÿ 행정내 푸드플랜 추진 TF 운영 : 부단체장, 정책조정관, TF 등 가능 형태 검토

Ÿ 주민의 의견수렴 : 설문조사, 공청회 등 개최

4. 비전과 목표 설정

Ÿ 비전 설정 : 시민과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슬로건 형태로 구성

Ÿ 목표 설정 :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 (아래 지표는 예시)

 보장 : 먹거리보장 가구율, 영양섭취부족가구율, 공공급식 이용인원수, 복지기관 공급률, 
도시농업 실적, 커뮤니티키친 이용자수 등

 건강 : 식생활개선 분야별 지표 (나트륨섭취량, 과일채소 적정섭취율, 비만비율 등)

 상생 : 농가조직화수, 먹거리공동체수, 로컬푸드식재료 사용율, 도농연대 공공급식 이용율 등 
 안전 : 먹거리안전 체감률, 식품안전사고감소율 등
Ÿ 정책우선 순위 검토 : AHP 등 객관적 분석기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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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로드맵 제시 : 제도정비·거버넌스, 조직육성, 시설기반 구축, 정책이행 부문으로 구분 제시

Ÿ 투융자 계획 제시 : 연차별, 재원별 투자 계획 제시

5.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세부사업은 거버넌스를 통해 설정. 아래사업은 예시)

Ÿ 좋은먹거리(Good Food) 인식 제고 : 먹거리시민 양성, 먹거리교육, 아카데미 운영

Ÿ 관계시장 형성 : 소비자조직화(마을생협 등), 학교급식, 공공급식, 공공기관, 마을급식, 커뮤
니티키친(어린이식당, 아파트조식 등), 직거래, 농가레스토랑, 도농연계 등

Ÿ 좋은먹거리 시민 접근성 확대 : 이동식 판매대, 무인 판매대, 자판기, CSA(교육기관, 기업, 
소비자조직 연계) 등

Ÿ 농가조직화 : 중소가족농의 조직화, 연령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조직화 추진

Ÿ 기획생산 체계 구축 : 작부체계 구성, 생산기반시설 지원

Ÿ 도시농업 활성화 

Ÿ 지역인증제 : 인증, 안전관리 체계 / 제휴푸드 수급체계

Ÿ 지역가공 육성 : 고령자용 상품개발,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취창업 교육 및 정책 연계 등 

Ÿ HW 기반 구축 : 직매장, 급식센터, 가공센터 등

Ÿ HW 운영체계(실행조직 육성) :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직영 vs 민간 위탁

Ÿ 먹거리정책 인프라 확충 : 생활SOC 확충 등, 유휴시설 및 타분야 시설 연계 추진 등

Ÿ 학교급식, 공공급식 현물지원체계 구축 : 도시지역의 경우, 인근 지역과 연계 방안

Ÿ 음식 폐기물 저감 및 자원화 : 시민사회 연계 등

Ÿ 도농연대 및 도농교류 강화

Ÿ 소비자 정보 제공 : 푸드마일리지 표시제, 좋은식재료 식단 기준 표시제 등 

Ÿ 전문인력 육성 : 직매장·급식센터 운영인력, 정책기획 전문인력, 시민사회 활동가 등

Ÿ 도농연대 추진 : 인근 도시지역과의 학교·공공급식 연대, 관계시장 공동 육성 등

Ÿ 먹거리기본조례 제정, 공공급식 식재료 가이드라인 제시 (Good Food 기준)

Ÿ 행정 추진체계의 정비 : 전담부서 설치,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Ÿ 부서간 협력체계 : ①지자체장(부단체장) 조정체계 강화 ②민관위원회 설치(푸드위원회 등)  
③정책조정관제 도입 등 제도화 등

Ÿ (광역) 푸드플랜 단체장 협의회 : 광역지자체 소속 기초지자체와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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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

❚ 농업인의 이해와 동참 중요 : 도시지역 시민사회와의 인식차이 해소. 갈등조정 중요

Ÿ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이 주로 수립·추진되는 농촌 또는 도농복합 지역과 먹거리보장형 푸
드플랜 중심으로 수립되는 도시지역의 먹거리 의제 상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도
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빈부의 격차에 따른 먹거리 접근성, 신선먹거리의 안정적 섭
취와 건강한 식생활 편차가 크고, 대량소비에 따른 환경문제도 심각함

Ÿ 푸드플랜의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농촌지역은 여전히 행정의 주도력이 강하고 정책수단
이 다양한 반면, 도시지역은 시민사회가 발달하여 전문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푸드
플랜에 적합한 정책수단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Ÿ 또한, 먹거리의 보장, 식생활과 관련정책은 복지부, 교육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 다부처
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민관 거버넌스와 더불어 부처·부서간 협력 중요함. 정책시스템을 
재정비 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임

❚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좋은먹거리의 가치확산의 제도화 

Ÿ 소비자 조직화를 통해 지속가능 식생활과 좋은먹거리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시키는 정
책과 활동이 필요함. 이를 통해 로컬푸드와 공정가격 등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을 높여야
만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생산체계의 전환로 이어질 수 있음

Ÿ 이를 위해 뉴욕시, 비엔나시처럼 좋은먹거리 식재료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학교급식·공공급식 영역에서부터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그림 Ⅴ- 6> 국내외의 공공먹거리 조달 기준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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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공공급식 고도화 및 커뮤니티키친(공동체식당, 마을부엌 등)의 확산

Ÿ 학교급식, 공공급식의 실행주체를 재단법인 형태의 공적 조직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자립경영에 대한 요구와 법인 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등의 공적 조직을 실행주체로 계획하는 경우, 
3~5년 후에 자립화 계획도 동시에 마련하여 의회 또는 시민사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설립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폐합하여 명실상부하게 
공적기능을 수행한 비영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도 또다른 대처 방안임

Ÿ 지역단위에서 공공급식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공공
급식이 대부분 중앙부처의 복지정책과 연계되어 있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의 복지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전달체계 개선, 맞춤형 지원체계, 취약계층에 
대한 정서적 배려 등의 조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Ÿ 또한, 잦은 외식과 불균형적인 식생활을 개선하고, 먹거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
근에 어린이식당과 같은 커뮤니티키친(공동체식당) 확산이 확산되고 있음. 커뮤니티키친
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영주체(사회적경제조직 등)의 발굴, 수요자 
맞춤형 사업방식의 개발, 그리고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함

❚ 도시지역의 경우, 저비용 먹거리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필요

Ÿ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이 필요
하고 식생활개선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도 식생활 교육·체험 인프라가 필요함. 그러나 
도시지역은 특성상 높은 지가와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대규모 투자가 어려움

Ÿ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물류시설이나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인근지역과 공동으로 
설치·이용하거나 타분야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등 먹거리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Ÿ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도시지역의 먹거리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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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형별 기본모델 3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

□ 기본 특성

Ÿ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의 가장 큰 특징은 먹거리의 사회성, 경제성, 환경성이 모두 발현되
는 체계로 관련 정책과 활동의 범위가 로컬푸드에 기반한 먹거리순환체계, 먹거리 보장
과 건강의 영역을 뛰어 넘어 먹거리경제, 소비자선택권, 지역개발·지역재생, 먹거리자치, 
지역금융, 지역생활경제망, 먹거리연대 등으로 크게 확장되면서 시민사회의 자율적 네트
워크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임 

 앞서의 로컬푸드형 푸드플랜과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이 상대적으로 지역이 직면한 먹
거리 문제 또는 의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강했다면,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시
민사회에 기반한 민관협력 정책이자 시민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음

 이러한 성격으로 유형별 특성으로 인해 로컬푸드형 푸드플랜과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은 
지자체의 계획적 정책수립과 추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반면, 지속가능형 푸드플
랜은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며 
민간의 아이디어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Ÿ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생활 속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직간접 영역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의 거의 모든 정책이 연계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부 부
서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처럼 관련된 모든 사업을 기획·조정·실행·관
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먹거리체계)’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각 영역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지자체와 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합
의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동원칙이자 권장행동, 그리고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상대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 또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새로운 정
책사업으로서의 성격은 약함

Ÿ 지속가능형 푸드플랜17)의 선진사례를 볼 때,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
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

 첫째, 자율적 계획과 실행을 위한 일정 정도 이상의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역량과 
사회적자본이 갖추어져야 함. 특히 분야별로 먹거리정책을 시민사회와 연계할 중간지원

17) 필자가 보기에는 영국의 런던시, 캐나다의 토론토시, 미국의 버몬트시 등의 푸드플랜이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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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또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형성되어 있어야 함
 둘째, 지자체 또는 행정이 주기적으로 지역사회의 푸드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하여 시민들 스스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져 있어야 함

 마지막으로 지자체 내부의 정책간 연계 및 자율적 정책조정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의 자율성, 부서간 칸막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체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Ÿ 현재 필자는 푸드플랜의 목적과 주요 정책 범위, 민관 거버넌스 및 시민사회의 참여도, 지
자체의 정책조정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보
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됨

 완주군, 유성구, 서울시 푸드플랜이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차기 
푸드플랜 수립 단계에는 그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가능형 푸드플랜 기본모델(안)

Ÿ 아래의 기본모델(안)의 해외의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푸드플랜의 정책 범위
와 내용을 구성함 

 부문 1 : 먹거리 실태분석
 부문 2 : 정책·제도 및 먹거리 생태계 분석

 부문 3 : 계획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및 주민 의견수렴
 부문 4 : 비전과 목표 설정
 부문 5 :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Ÿ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전체 구성 측면에서 로컬푸드형,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에 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됨

 먹거리경제 : 식품·외식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 일자리의 질 향상, 지역금융 연계 등

 먹거리 에너지체계 : 고탄소 에너지체계 실태, 탄소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윤리적 소비 촉진 정보 : 지역인증제 기준 반영
 먹거리기반 지역개발, 지역재생 연계 : 에너지, 먹거리인프라 확충

 먹거리기반 지역협동생활경제망의 구축 : 마을자치 등의 연계, 사회적경제 연대 강화
 먹거리 생산·유통주체의 경영안정성 확보 : 적정소득, 공정가격 등 기준마련
 먹거리연대 : 다른 지역, 해외 도시 지역과의 먹거리기반 연대활동 강화 

 시민사회, 먹거리경제, 마을자치, 재생에너지, 지역금융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정보기반 구축 : 먹거리 정보 플랫폼 구축. 정보의 내용과 신뢰성, 현행화, 활용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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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먹거리 실태분석 : 먹거리경제, 환경성, 소비자선택, 지역개발·지역재생, 먹거리자치, 

지역금융, 지역생활경제망, 먹거리연대, 먹거리정보 등으로 확장 

Ÿ 로컬생산 : 먹거리생산(농수축) 현황, 인증먹거리 현황, 도시농업, 학교·공공급식·직매장 조
달체계 분석 등

Ÿ 식품가공 : 식품제조업, 6차산업경영체 등의 가공능력, 품목과 원재료사용 현황 등 (사회적
경제조직, 중소경영체 중심)

Ÿ 지역유통 : 지역내 유통 현황, 개별 품목별 지역유통 현황(농수축) 

Ÿ 지역소비 : 분야별 공공급식(학교·교육시설, 복지시설, 공공기관, 민간기관), 농협 마트, 직매장, 
전통시장, 외식업체, 기업급식, 공동주택, 군대급식 등의 현황, 체계 및 실태 분석

Ÿ 폐기·이용 : 음식물·가축분뇨 처리 현황(학교·공공·기업체 등), 푸드뱅크 사업 현황과 실태조사

Ÿ 먹거리순환체계 : 지역순환(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과 유출입 흐름 종합 분석

Ÿ 먹거리복지 : 식품안정성, 식생활평가지수, 식습관 분석 / 먹거리 취약인구 산출

Ÿ 식생활교육 : 사업실적, 제도(조례 등), 정책 및 추진체계, 인프라(활용가능한 타분야 시설 등), 
전문인력, 수요도 조사

Ÿ 먹거리 생태계 조사 :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식생활교육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복지기능 
수행 네트워크, 주요 사업주체 등 파악

Ÿ 먹거리경제 : 식품산업 및 외식사업과의 연계 수준, 지역금융과의 연계성, 식품산업 인력의 
전문성과 교육체계, 먹거리경제의 일자리의 질 등 조사

Ÿ 먹거리관련 에너지체계 : 먹거리 탄소배출(고탄소 생산체계 등)와 재생에너지 이용실태 조사

Ÿ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윤리적 소비 확대 기반 : 먹거리 정보 수요 및 제공 실태조사

Ÿ 먹거리기반 지역개발, 지역재생 연계 : 에너지, 주택, 먹거리인프라 등 실태조사 

Ÿ 먹거리기반 지역협동생활경제망의 구축 : 교육, 보육, 문화, 마을자치 등의 연계 가능성 조사. 
시민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생태계 조사

Ÿ 먹거리 생산·유통주체의 경영안정성 : 농가와 중소 유통주체의 소득 및 경영안정 실태 조사

Ÿ 먹거리연대 : 다른 지역, 해외 도시 지역과의 먹거리기반 연대활동 현황 조사

Ÿ 먹거리 정보 및 활용 실태 조사 : 먹거리정보의 범위, 내용, 정확성, 품질, 활용성 등 조사

 

<표 Ⅴ- 8>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의 기본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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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도 분석

Ÿ 먹거리지원 정책 분석 : 추진체계, 예산규모, 중앙/자체 사업, 사업대상, 성과 및 문제점 등

 농업부문 이외의 타부처, 타부서 관련정책 분석

 정책간 연계 가능성 검토 : 단계별 접근 필요
Ÿ 먹거리관련 조례, 위원회, 공적조직 분석 : 현황과 성과 검토, 이슈 분석 등

Ÿ 먹거리경제, 소비자 선택권 관련 각종 정책과 법률, 규제사항 등 분석

Ÿ 지역개발, 지역재생 정책 분석 : 농지보호, 먹거리 생산기반 확보 등

Ÿ 재생에너지, 교육, 보유, 문화, 마을자치, 주택 등의 정책과 제도 분석

Ÿ 지역금융관련 정책과 관련 법규 분석

Ÿ 푸드플랜 도시 연대 : 국내외 푸드플랜 도시간 교류와 연대

3. 푸드플랜 협의체 운영 및 주민 의견수렴

Ÿ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 예)푸드플랜 준비 위원회 등

Ÿ 행정내 푸드플랜 추진 TF 운영 : 부단체장, 정책조정관, TF 등 가능 형태 검토

Ÿ 주민의 의견수렴 : 설문조사, 공청회 등 개최

Ÿ 먹거리경제 관계자 참여 및 주요 의견 수렴 : 농업인, 유통·가공, 식품제조, 외식산업, 폐기 등 

Ÿ 먹거리 기반 시민사회단체, 먹거리경제, 마을자치, 재생에너지, 지역금융기관 네트워크 운영

Ÿ 푸드플랜 도시간 연대활동 네트워크 구축 등

4. 비전과 목표 설정

Ÿ 비전 설정 : 시민과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슬로건 형태로 구성

Ÿ 목표 설정 :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 (아래 지표는 예시)

 보장 : 먹거리보장 가구율, 영양섭취부족가구율, 공공급식 이용인원수, 복지기관 공급률, 
도시농업 실적, 커뮤니티키친 이용자수 등

 건강 : 식생활개선 분야별 지표 (나트륨섭취량, 과일채소 적정섭취율, 비만비율 등)

 상생 : 농가조직화수, 먹거리공동체수, 친환경식재료 사용율, 도농연대 공공급식 이용율, 
음식물쓰레기 저감률, 경제약자의 취창업 실적 등

 안전 : 먹거리안전 체감률, 식품안전사고감소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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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친환경농산물 이용률, 생태농업 증가율, 동물복지 축산물 이용률, 토종종자 이용
율(생물다양성 배려실적), 음식물쓰레기 저감률, 탄소마일리지(탄소배출량) 저감
률, 재생에너지 이용률 등

 공간 : 먹거리인프라 확대율, 먹거리자치 공동체 증가율, 생활경제망 구축율 등
 경제 : 로컬푸드기반 식품산업 증가율, 지역내 외식산업 연계율, 먹거리경제 일자리 증가율, 

먹거리경제 일자리의 질 개선률, 재생에너지 일자리, 협동생활경제 일자리, 먹거리
경제의 지역금융 비율, 금융부가가치의 지역순환율 등

 연대 : 국내외 푸드플랜 도시간 교류 및 연대 활동 내용 등 
Ÿ 정책우선 순위 검토 : AHP 등 객관적 분석기법 활용

Ÿ 분야별 추진체계 구축 : 분야별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Ÿ 로드맵 제시 : 제도정비·거버넌스, 조직육성, 시설기반 구축, 정책이행, 국내외 네트워크   
부문으로 구분 제시

Ÿ 투융자 계획 제시 : 연차별, 재원별 투자 계획 제시

5.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세부사업은 거버넌스를 통해 설정. 아래사업은 예시)

Ÿ 좋은먹거리(Good Food) 인식 제고 : 먹거리시민 양성, 먹거리교육, 아카데미 운영

Ÿ 관계시장 형성 : 소비자조직화(마을생협 등), 학교급식, 공공급식, 공공기관, 마을급식, 커뮤
니티키친(어린이식당, 아파트조식 등), 직거래, 농가레스토랑, 도농연계 등

Ÿ 좋은먹거리 시민 접근성 확대 : 이동식 판매대, 무인 판매대, 자판기, CSA(교육기관, 기업, 
소비자조직 연계) 등

Ÿ 농가조직화 : 중소가족농의 조직화, 연령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조직화 추진

Ÿ 기획생산 체계 구축 : 작부체계 구성, 생산기반시설 지원

Ÿ 친환경먹거리 생산체계 구축 : 생태농업, 동물복지, 생물종다양성(토종종자) 확대

Ÿ 도시농업 활성화 : 텃밭, 옥상정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 지원

Ÿ 먹거리 순환체계의 탄소마일리지 및 탄소배출량 저감 : 생산·유통·소비·폐기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포함 

Ÿ 지역인증제 : 인증, 안전관리 체계, 제휴푸드 수급체계, 환경성·동물복지·지역재생·윤리적소
비 기준 등을 반영한 인증제 운영

Ÿ 지역가공 육성 : 고령자용 상품개발,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취창업 교육 및 정책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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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HW 기반 구축 : 직매장, 급식센터, 가공센터 등

Ÿ HW 운영체계(실행조직 육성) :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직영 vs 민간 위탁

Ÿ 먹거리정책 인프라 확충 : 생활SOC 확충 등, 유휴시설 및 타분야 시설 연계 추진 등

Ÿ 지역개발 정책과의 연계 : 지역재생사업, 마을개발사업 등

Ÿ 학교급식, 공공급식 현물지원체계 구축 : 도시지역의 경우, 인근 지역과 연계 방안

Ÿ 음식 폐기물 저감 및 자원화 : 시민사회 연계. 바이오매스 생산 등

Ÿ 도농연대 및 도농교류 강화

Ÿ 소비자 정보 제공 : 푸드마일리지 표시제, 좋은식재료 식단 기준 표시제 등 

Ÿ 전문인력 육성 : 직매장·급식센터 운영인력, 정책기획 전문인력, 시민사회 활동가 등

Ÿ 로컬푸드 기반 먹거리경제 활성화 : 식품제조, 외식산업 연계. 취약계층, 고령자 등 대상 맞
춤형취창업 교육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Ÿ 먹거리경제기반 일자리 질 향상 : 근로조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

Ÿ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Ÿ 먹거리 기반 지역협동생활경제망 구축 :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교육, 보육, 문화, 마을자치 
동동체의 연계망 구축 및 먹거리 기반 활동 촉진 등

Ÿ 먹거리경제, 협동생활경제와 지역금융의 연계 강화

Ÿ 지역재생, 지역개발, 마을자치사업 등과의 연계성 강화 : 취약계층, 고령자 등 지역 맞춤형 
먹거리 기반 활동 강화

Ÿ 도농연대 추진 : 인근 도시지역과의 학교·공공급식 연대, 관계시장 공동 육성 등

Ÿ 푸드플랜 도시간 연대 추진 : 국내는 푸드플랜 도시간 협의체 운영(지자체 협의체 등), 해외 
푸드플랜 도시와의 국제 교류 강화

Ÿ 먹거리정보 기반 구축 : 먹거리 정보 플랫폼 구축. 먹거리정보의 내용과 질, 활용성 등 강화

Ÿ 먹거리기본조례 제정, 공공급식 식재료 가이드라인 제시 (Good Food 기준)

Ÿ 행정 추진체계의 정비 :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먹거리정책 컨트롤타워 마련 등

Ÿ 시민단체 및 사회적경제 등 민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분야별 중간지원조직 육성. 분야별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 분과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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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제

❚ 시민사회 중심의 푸드플랜 실행력 확보

Ÿ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내용적 범위와 운영 방식에서 시민사회의 실행력이 중요함. 특히, 
수립된 계획을 각각의 영역별로 추진하고 해당분야의 네트워크를 주도할 시민사회가 주
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해당 분야별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는 로컬푸드형 푸드플랜과 먹거리보장형 푸드플랜
에서는 로컬푸드, 학교·공공급식을 담당할 공공성을 담보할 사업주체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유형별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음

Ÿ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크게 8대 영역(보장, 건강, 상생, 안전, 환경, 공간, 경제, 연대)에 
걸쳐 구성되는데, 이들 모든 영역을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마련하기도 어려움

 학교·공공급식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공적관리와 민간중심의 공급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Ÿ 따라서 현재의 푸드플랜을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영역별 중간지원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노력이 사전적으로 필요함 

❚ 먹거리의 환경성에 대한 가치 확산 

Ÿ 지속가능형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환경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앞선 
유형들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임. 그러나 환경적 가치는 다소 추상적인 경향이 있
고, 현실적으로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문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합의가 중요함

Ÿ 따라서 먹거리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시민교육 및 인식확산이 중요함. 특히 경제적 약자
들에도 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이 매우 필요함. 이 과정이 없이는 지속가능
형 푸드플랜 추진 과정에서 계층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Ÿ 먹거리의 환경적 가치 반영을 위해서는 공공정책의 역할이 중요함. 모든 계층이 환경성을 
고려한 좋은먹거리(Good Food)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공먹거리 조
달기준에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특히, 공공부문에 친환경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는데 일반농산물에 비해 재정투입이 늘
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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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푸드 기반 먹거리경제 활성화와 공정가격 형성

Ÿ 식품제조가공업 및 외식산업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이용을 확대하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정량·정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적정 가격의 
설정의 문제임

Ÿ 일반적으로 로컬푸드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이지만, 대부분 지역의 중소가족농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에 대량생산·대량공급 먹거리에 비해 가격도 높고 소량으로 생산·공급
되는 것이 특징임

Ÿ 로컬푸드 기반 먹거리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노력만으로는 활성화하기 
어려우며, 식품제조가공업체, 외식업체가 로컬푸드의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과 판매방식, 
가격구조를 개발해야만 접목이 가능함

Ÿ 이 과정은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하고, 상호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이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수요가 안정되어 있고, 단기적 지원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활성화가 가능한 부문에 대
해서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먹거리경제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Ÿ 지속가능한 푸드플랜의 핵심과제 가운데 한가지가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임. 이를 
위해서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 등 전체 순환과정에
서 사용되는 에너지도 화석연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로 필요함

 특히, 화석연료에 의한 난방과 공장가동, 운송 등을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
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Ÿ 정부는 농업부문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생산, 유통, 제고가공, 폐기 
기술에 대한 투자와 보급체계를 강화함

❚ 먹거리기반 지역협동사회경제망 구축

Ÿ 좋은먹거리는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며, 약화된 우리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
하고 지역사회의 자치 기반을 강화시키는데 주요한 매개 수단이 될 수 있음. 완주군, 유
성구, 원주시 등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Ÿ 지역에서 활동한 먹거리기반 시민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을 조직화하여 푸드플랜을 확산
시킴과 동시에 교육, 문화, 복지, 육아, 보유, 주택, 의료 등 생활경제 전반으로 협동경제
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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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경제조직이라 하더라도 조직의 목표와 지향점, 주어진 
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적인 것(Commons)를 형성시켜 나
가는 것이 필요함

Ÿ 특히, 공동의 활동과 연대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물적, 인적 기반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자립역량 확보가 연대활동에 가장 중요한 기초임

 자립기반 확보 없이 지자체 지원이나 외부의 기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안
정적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나 연대활동을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음

 현재 일부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자립
기반을 훼손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Ÿ 시민주도형 푸드플랜은 먹거리정책 분야에만 그치는 지역사회와 생활전반의 영역으로 
협동경제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음. 즉 푸드플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성 회복해 나가는 것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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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푸드플랜 활성화 주요과제

가. 농가조직화18)

❚ 3단계로 추진 : 수요예측-생산조직화-실행·피드백

Ÿ 농가조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급가능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

Ÿ 지역산 공급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생산팀의 전문성과 더불어 신속한 현장대응 능
력이 중요함. 특히 신속한 현장대응은 정형화된 업무대응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담당자의 
헌신적 노력과 농가와의 원활한 소통능력이 중요함

Ÿ 또한, 품목별 농가출하협의회를 구성하여 연중 필요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함. 이 때 다양한 품목이 생산, 출하 가능하도록 농가생산
을 장려하고 제휴 푸드 및 외부조달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함

<그림 Ⅴ- 7> 농가조직화의 3단계

❚ 연중공급, 주요품목 분석

Ÿ 지역생산 가능품목과 부족품목을 농가조직화시 조사, 분석하여 연중생산과 공급체계를 
구축함. 이 때 농가와 운영조직 간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이 중요함

18) 이 부문은 정은미 외(2019)의 ‘나주시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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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연중공급 품목 분석은 학교, 공공기관, 직매장 등 공급처의 연간 판매품목 중에서 10개
월 이상 판매된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판매금액, 생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Ÿ 이 때,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저장품목과 계절대응 품목을 관리함. 특히 계절대응품목은 동
한기와 혹서기 등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함

 중점 관리품목은 공급체계가 안정화되기 이전까지 연, 월, 일별 관리체계 마련하여 대응함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저온창고, 혹한기 및 혹서기 대응 비가림하우스 및 관정 등 지원함
 나물류 등은 연중공급이 가능하도록 건나물 소형건조기를 지원함

<그림 Ⅴ- 8> 연중 공급 및 수요 품목 분석

❚ 기획생산체계 구축 (액션 플랜)

Ÿ 기획생산은 관계시장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함. 이 때 농가대표 조직을 육성하고 
이 조직과 지속적인 실수요자(판매처)에 대한 정보전달과 피드백을 실시함

Ÿ 이를 통해 농가들이 사업진행과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공급품목과 가격, 포장, 상품
관리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함

Ÿ 중간지원조직은 농가별로 농가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신속한 대응
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격은 최소한의 생산비는 수준에서 협의 결정함

※ [참고] 농가조직화의 원리

“약속된 농가와 준비된 품목 없이 관계시장은 커지지 않는다”

“농가는 푸드플랜의 주인, 어떤 경우에도 갑질해서는 안된다“(교육과 동의가 힘)

안전성관리(잔류농약검사)/ 원산지표지제 위반 등은 철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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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 9> 기획생산체계 구축 활동

❚ 기획생산 통합관리

Ÿ 기획생산 통합관리시스템은 생산관리-포스시스템-바코드출력-정산관리-통계분석이 유
기적으로 연계된 시스템임

Ÿ 위의 5가지 프로세스와 관련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기획생산을 효율적으로 추
진할 수 있음. 따라서 통합 DB 구축과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함

<그림 Ⅴ- 10> 기획생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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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가공 및 지역가공 활성화

Ÿ 가공사업은 상품 특성에 맞게 농민가공센터를 중심으로 한 농민가공, 전문가공센터를 중
심으로 한 지역가공을 중심으로 하고, 마을가공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마을가공은 농촌개발 사업 등과 연계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함

Ÿ 두부, 콩나물, 장류 등은 학교급식, 공공급식에서 필수품목으로 사용되어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음. 이들 품목부터 가공사업화 하는 것이 필요함

Ÿ 가공시설의 경우 HACCP 등 위생안전 기준 강화에 대비한 시설보완 및 운영규정 마련도 
철저하게 시행함

 참고로, 2020년까지 음료류, 빵 및 떡류, 국수 및 유탕면류, 즉석식품 등에 대해서는 의
무적으로 HACCP을 취득해야 함

❚ 안전관리체계 강화

Ÿ 안전관리체계는 인증제도, 단계별 안전성관리, 친환경농업 전환을 통해 강화해 나감

Ÿ 현재 무제조체, 농약사용기준 준수 수준의 안전성 요구수준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추진함

<그림 Ⅴ- 11> 가공사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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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 12> 안전성 관리체계 강화

나.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체계 구축

□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

❚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성격과 쟁점

Ÿ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역순환체계 구축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중심 조직임

Ÿ 주요 기능은 학교급식·공공급식 등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기능과 안전성관리, 인
증관리, 식생활교육, 거버넌스(위원회 등) 운영지원 등의 지원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음

Ÿ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기능 : 지원기능 vs 직접사업기능 / 각 기능의 범위

 센터의 운영 형태 : 행정직영 vs 출연기관 설립 vs 민간위탁
 광역 푸드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 여부 : 광역과 기초의 역할 분담

❚ 쟁점에 대한 검토

Ÿ 현재 푸드플랜 추진 지역에서 대부분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고려할 때, 대부분 직
접사업기능과 지원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거나 설치가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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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운영형태는 ①행정이 설치하고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 ②지자체가 출연하여 재단
법인을 설치 운영하는 방식 ③행정이 직영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민간위탁 방식은 행정의 운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민간위탁자의 경영상태가 
부실해지거나 부정행위 발생시 공익적 목적을 크게 훼손함. 이 방식은 민간의 역량이 
우수하거나 지자체 출연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나타남

 공적 운영체계는 크게 지자체 출연에 의한 재단법인 형태와 지자체 직영 방식이 있음. 
재단법인은 공공성 확보에 유리한 반면, 출연금, 운영비 등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적 부
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민간역량 강화를 제한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큼. 재단법인을 아예 설립 초기부터 자립경영 및 민영화 로드맵을 마
련하고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과도적 형태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음

 행정 직영 방식은 초기의 푸드통합센터의 안정적 정착, 먹거리 공공성 확보 등의 측면
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자체 운영에 재정적, 인력적 부담이 발생함. 따라
서 행정직영 방식은 장기간 지속되기 보다는 재단법인 또는 민간위탁의 과도적 형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표 Ⅴ- 9>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형태별 장단점 비교 

자료 : 길청순 외(2019a)

Ÿ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형태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학교급식 중심의 단일 
영역 사업으로 민간 위탁이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행정직영 방식은 충청남도 학교급식센터를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음

 2000년대 이후 지역농산물·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우선공급 운동이 확산되고,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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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후반부터 학교급식센터 설치가 시작되면서 농협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 시기에는 대부분 학교급식만 수행하였기 때문에 기능도 비교적 단순하고 농산물만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업물량도 크지 않고, 농협도 경영여건이 지금보다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헌과 환원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2010년 이후 무상급식, 친환경급식에 대한 시민사회 활동과 먹거리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먹거리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인식과 기존의 민간위탁 
방식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

 특히 계약재배나 기획생산에 의한 지역농산물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고, 농가와 위탁기
관간 갈등이 심화되고, 무엇보다도 학교급식 이외에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민간위탁방식보다는 공공성을 갖춘 
운영체계가 확산되고 있음

<그림 Ⅴ- 13> 캐나다 토론토의 푸드쉐어(food share) 사례

Ÿ 또 한가지 큰 쟁점은 광역푸드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임. 광역푸드통합
지원센터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첫째는 도시지역 특광역시의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현물공급체계 마련에 대
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도시지역의 경우 대규모 부지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
용이 소요되고 민간영역 침해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급식센터를 지역, 특히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적절성, 실현가능성에 대해 제기되고 있음

 둘째는 시군별 급식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광역급식센터를 설치하는 문제임. 광역급식센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221

터를 통해 부족한 농산물, 특히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시군 센터에 공급
하고, 지역농산물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시군 센터와 지역내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공급
하며, 식생활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광역인증제 운영 등을 통해 기존의 시군단위 센터
에서 부족했던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임. 그러나 시군에서는 시군센터가 오히려 활
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사례 1 : 화성시

❚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본현황

Ÿ 화성시는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
물을 공급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자 2012년 3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함.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화성시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1명을 포함한 5명이 근무하고 있음

Ÿ 화성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과 
유통센터 기능을 분리하여, 유통센
터 기능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학교급식사업과 로컬푸드직매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임
 학교급식에는 현재 관내 194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산물, 양

곡류, 김치류, 장류 등 가공품을 공급하고 있음

<표 Ⅴ- 10> 화성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개요
➪ 화성시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시기 : 2012년 3월 26일)

➪ 설립 지원근거 :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2012년 2월 21일)

인력 현황
➪ 학교급식지원센터(화성시 농정과) : 센터장 1명, 일반직공무원 2명, 계약직 2명

➪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유통센터 기능) : 11명

시설 현황

○ 운영주체 : 화성시청(행정직영)

 - 소속 : 화성시 농정과

 - 구성 : 센터장 1, 일반직공무원 2, 계약직 2

○ 물류·유통 주체 :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그림 Ⅴ- 14> 화성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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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현황(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Ÿ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식재료 공급액은 154억원으로 초등학교가 99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37억원, 고등학교 15억원 순임

Ÿ 품목별 식재료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공급금액 기준으로 농산물이 65억원으로 가장 많으
며, 양곡류가 42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음 

 수산물은 26억원, 김치류는 18억원, 공산 가공품은 3억원 수준임

<표 Ⅴ- 11> 식재료 공급대상 학교, 학생수 및 연간매출액
(단위 : 개교, 명,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연간 매출액

유치원 56 5,793 341,883

초등학교 79 55,292 9,920,335

중학교 33 23,899 3,711,423

고등학교 22 18,457 1,452,139

특수학교 2 208 34,367

합계 192 103,649 15,460,147

자료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내부자료, 2017년 3월 ~ 2018년 2월 기준.

 - 위치 : 화성시 봉담읍 덕리 5-18번지 외

 - 면적 : 894㎡

 - 주요시설 : 저온저장고, 냉동고, 사무실 등

물류·유통시설(학교급식배송장)

운영체계

○ 농산물, 가공품, 청과류, 장류 - 배송업체에 위탁

○ 김치류, 수산류 : 업체 직배송 / 양곡 : 관내 RPC에서 담당

식재료

공급대상

➪ 194개 학교 103,649명(56개 어린이집․유치원 5,793명, 79개 초등학교 55,292명, 

33개 중학교 23,899명, 22개 고등학교 17,190명, 2개 특수학교 208명)

공급품목

➪ 농산물, 가공품, 청과류, 김치류, 수산류, 장류, 양곡

  - 양곡의 경우 잡곡류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직배송함 / 쌀 계약은  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로 하지만 관내 RPC에서 직접 공급하며 수수료가 없음.

농산물

조달조직

➪ 화성친환경영농조합법인, 호스쿨양파작목반, 호스쿨감자 작목반, 화성능금영농조합, 

햇살사과작목반, 참사과, 화성자두 영농조합, 친환경송산포도, 송산거봉작목반 등 

9개 조직 및 94농가 참여

거버넌스 운영
○ 학교급식운영위원회(위원 15명) : 지원센터 운영 사항 및 식재료 품목과 가격 결정

○ 학교급식 식재료개선 소위원회(위원 5명) : 식재료 품목 및 가격결정 사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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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12> 공급 품목 부류별 연간매출
(단위 : 천원)

구  분 양곡류 농산물 수산물 김치류 공산가공품 합계

유치원 180,603 87,110 52,635 17,257 4,278 341,883

초등학교 2,549,930 4,408,450 1,679,281 1,078,055 204,619 9,920,335

중학교 690,832 1,746,829 596,171 599,550 78,041 3,711,423

고등학교 814,148 266,456 283,219 77,701 10,615 1,452,139

특수학교 10,674 - 20,261 3,432 - 34,367

기타 - - - - - 0

합계 4,246,187 6,508,845 2,631,567 1,775,995 297,553 15,460,147

자료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내부자료, 2017년 3월 ~ 2018년 2월 기준.

Ÿ 2017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에 공급한 농산물은 총 81개 품목 1,233톤임. 
이중 관내에서 조달한 품목은 49개 품목으로 584톤임

<표 Ⅴ- 13>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공급 현황
(단위 : 개, 톤)

학교급식 공급 관내 조달 비중

품목수(A) 물량(B) 품목수(a) 물량(b) (a/A)　 (b/B)　

81 1,223  49 564 60.5% 46.1%

자료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내부자료, 2017년 1월 ~ 2017년 12월 기준.

□ 사례 2 : 아산시

Ÿ 아산시 학교급식센터는 2013년 운영을 시작할 때는 행정기능과 공급기능을 모두 농협
(원예농협)에 위탁하는 통합위탁 방식으로 시작하였으나,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등 공공
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논의 끝에 2016년에 물류기능만 위탁하고 행정기능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위탁 방식으로 전환함

 운영인력 : 아산시청 학교급식지원팀 5명, 원예농협 급식센터 12명 
Ÿ 또한, 2017년부터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가공품, 수산물, 가금류까지 전품목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두부, 빵류, 떡류, 기름류 등을 관내 생산자단체를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전통장류와 
우리밀가공식품 등 가공품 공급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공급실적 : : 15,122백만원(2016년) → 29,423백만원(2017년) → 33,302백만원(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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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14> 아산시 학교급식센터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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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제안

❚ 민간의 역량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체계 확립 필요

Ÿ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주민의 먹거리 공공성을 높이는데 있음

Ÿ 이론적으로 보면, 운영체계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 운영체계가 적합하다라고 단정
하기는 어려움

Ÿ 우선, 공공성과 중장기 투자 의향을 갖춘 민간주체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 방식이 공
공성과 더불어 전문성, 효율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함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영리조직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약화시키거나 농가조직화, 지역
농산물 이용 확대 등을 통한 중장기 투자에 소홀한 경우가 많았음

Ÿ 행정직영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사업초기에 센터의 운영체계를 확립시키는 단계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서는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확보의 한계 등으로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판단됨

Ÿ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공공성과 전문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재단법인 형태가 적합
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자립경영체계 구축 방안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
해 나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주

요

성

과

자료 : 안충섭, 아산시 학교급식지원 사업 추진사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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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 시민참여형 푸드플랜 추진

Ÿ 푸드플랜이 시민들의 먹거리 의제가 반영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계획이자 정책으
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선계획-후공유가 아닌 선참여-후실행의 체계로 추진되어야 함

Ÿ 이를 위해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민단체,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
립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Ÿ 계획수립 이후에도 먹거리기본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의 먹거리 시민위원회처럼 
분야별로 시민참여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함

❚ 시민·마을·실행·지원 그룹이 참여하

는 푸드플랜 네트워크 구축

Ÿ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루
기 위해서는  시민-마을-실행-지원 그룹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성하여 푸드플랜을 먹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대표적으로 2017년 창립한 대전시의 ‘대전
시푸드플랜네트워크’, 2018년 발족한  완주
군의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들 수 있음

푸

드

플

랜

수

립

단

계

<표 Ⅴ- 15> 푸드플랜의 수립과 실행 거버넌스 사례 

<그림 Ⅴ- 15>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례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228

푸

드

플

랜

추

진

단


나

주

시

푸

드

플

랜

추

진

단

계

서

대

문

구


혁

신

플

랫

폼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229

라.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 푸드플랜 및 먹거리위원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

Ÿ 현재 먹거리기본조례는 서울시, 경기도, 대전구 유성구 등이 제정한 상황임

Ÿ 주된 내용은 먹거리 보장 실현과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등이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먹거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지원, 먹거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
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 (2017년  제정) : 총칙,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먹거리시민위원회 등으로 구성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19년 제정) : 목적, 먹거리전략 수립과 시행, 먹거리위
원회 구성과 운영 등으로 구성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019년 제정) : 목적, 지역먹거리 통합지원계
획의 수립, 지역먹거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지역먹거리
의 생산·가공·인증·유통지원·시설운영·소비촉진, 유통안전기금의 조성 등으로 구성

Ÿ 모든 시범지역에서 푸드플랜의 제도적 기반으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거
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는 예시(안)을 제공하여 
푸드플랜의 수립과 추진, 먹거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민참여의 제도화, 이행상황 모
니터링 등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그림 Ⅴ- 16> 푸드플랜 기본조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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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푸드플랜 정책 효과분석

가. 푸드플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증가 효과

❚ 분석의 기초

Ÿ 푸드플랜 일자리 창출 형태 : 푸드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 또는 주민 레스
토랑, 가공센터, 사회적경제(식생활교육, 마을기업, 가공업체, 프랜차이즈 등)

Ÿ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일자리 순증 효과 : 1억원당 0.31명

 산식 : 1-[(푸드센터 1인당 매출액÷급식기업 1인당 매출액)]
 ※ 산출기초 (1인당 매출액 (‘18.12 기준) : 급식기업 잡코리아, 푸드센터 자체 조사)

   - 급식기업의 직원 1인당 매출액 : 현대그린푸드 3.0억원, 삼성웰스토리 5.7억원, CJ프레시웨이 3.2

억원. 풀무원푸드앤컬처 2.4억원. 평균 3.6억원 

   - 푸드센터의 직원 1인당 매출액 : 완주군 2.7억원, 전주시 2.3억원. 평균 2.5억원

Ÿ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 레스토랑 : 인구 10만명당 1개소 적용

Ÿ 로컬푸드 직매장 인력 : 7명 적용 (완주 6.4명, 유성 7명의 평균치)

Ÿ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에 따른 인력증가 효과 (7명 근무 매장 기준) : 2.87명 

 산식 : 로컬푸드 직매장 평균인력 × [로컬푸드직매장 순매출 효과율] = 7 × 0.41
 ※ 산출기초 : 완주군의 로컬푸드 직매장 순효과 매출액 비율 : 41.0% (전북연구원 2015년 추정치19))

Ÿ 농가 레스토랑 인력 : 8명 적용 (완주 기준)

Ÿ 가공센터 및 가공기업 : 5명 적용 (완주 가공센터 5명, 유성 로컬푸드 가공기업 5.2명의 평균)

Ÿ 사회적경제조직 인력 기준: 1명 (사무장 1명 기준)

Ÿ 로컬푸드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수 : 5천명당 1명 적용

Ÿ 2022년까지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 인구 10만 이상 100개소. 평균인구수 30만명 기준

 푸드통합센터 매출액 : 학교급식센터 기준 30만명*학생수비율 11.1%*1인당 급식비 
524천원 (31,241억원÷5,706천명)

❚ 일자리 창출 효과

Ÿ 위의 데이터를 기초로 2022년 푸드플랜 정책 목표인 100개 지자체(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를 대상으로 추진할 경우, 총 1만 3,67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19) 이민수 외 (2016), 로컬푸드 소비자행태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전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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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분야별로 보면,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5,410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860개, 로컬푸드 
레스토랑에서 2,400개, 가공센터 및 가공기업에서 2,000개, 사회적경제에서 3,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구분 지역수
(개소)

평균
인구수
(명)

푸드통합지원센터 직매장　

학생수
(명)

학교급식
공급액
(백만원)

1억원당 
일자리수

일자리 
창출효과

(명)
개소수

매장당 
일자리
창출수

일자리
(개)

지역수 100 300,000 33,300 17,449 0.31 54.1 3 2.87 8.6

레스토랑　 가공센터(기업) 사회적경제 지역별 신규 
일자리 소계

전체 신규
일자리 총계개소수 일자리 개소수 일자리 개소수 일자리

3 24 4 20 30 30 136.7 13,670

<표 Ⅴ- 16> 인구 10만 이상 100개 지자체 푸드플랜 추진의 일자리 창출 효과 추정 

나. 환경비용 절감 효과 (종이박스 사용량 감축, 온실가스 저감 효과)

❚ 분석의 기초

Ÿ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율 (2016년) : 80.6% (aT KAMIS)

 과일류 94.4%, 과채류 79.5%, 양념류 66.0%, 엽근채류 78.3%, 서류 88.4%
Ÿ 농산물 부류별 생산량 (2016년 기준) : 채소류 8,040천톤, 과수류 2,652천톤, 서류 217

천톤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Ÿ 상품화율 : 과일류 95%, 과채류 95%, 양념류․엽근채류 90%, 서류 95% 

Ÿ P박스 물류기기 회전율 : 13.2회/연 (K사 17년 기준)

Ÿ P박스 가격 및 감가상각 기간 : 5천원/1개. 감가상각 기간 5년

Ÿ 골판지박스 1,000g(10kg박스) 기준 CO2 발생량 : 330g20)

Ÿ 분석의 편의를 위해 10kg 박스 출하로 가정

 골판지박스 10kg 가격 : 1,200원 (800~1600원의 평균가)21)

Ÿ 탄소배출권가격(KAU18) : 24,000원/톤 (18.11.30.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20) 박성호 외, 과일류 골판지 상자 포장개선 효과, 2010.4., 농촌진흥청·김수일포장개발연구소
21) 김수일 외, 농수축산물 과대포장 방지방안 연구, 2011.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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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박스 사용량 저감 효과

Ÿ 청과물 유통에 따른 종이박스 사용량 추정 (10kg 기준) : 733,631천매

 채소류 : 생산량 8,040천톤 × 상품화율 90% × 표준규격 출하율 66.0% ÷ 10kg 박스 = 
477,576천매

 과일류 : 생산량 2,652천톤 × 상품화율 95% × 표준규격 출하율 94.4% ÷ 10kg 박스 = 
237,831천매

 서류 : 생산량 217천톤 × 상품화율 95% × 표준규격 출하율 88.4% ÷ 10kg 박스 = 
18,224천매

Ÿ 로컬푸드 지역소비 비율에 따른 종이박스 비용

 지역내 소비 20%시 종이박스비 비용 : 146,726천매×1,200원=176,071백만원
 지역내 소비 10%시 종이박스비 비용 : 73,363천매×1,200원=88,036백만원
 지역내 소비 5%시 종이박스비 비용 : 36,682천매×1,200원=44,018백만원

Ÿ P박스 사용량과 비용

 지역내 소비 20%시 P박스 사용비 : 146,726천매÷회전율13.2회×1,000원=11,116백만원

 지역내 소비 10%시 P박스 사용비  :  73,363천매÷회전율13.2회×1,000원=5,558백만원
 지역내 소비 5%시 P박스 사용비  :   36,682천매÷회전율13.2회×1,000원=2,779백만원
Ÿ 로컬푸드 지역소비 비율에 따른 종이박스 절감효과

 지역내 소비 20%시 절감 효과 : 176,071 – 11,116 = 164,955백만원
 지역내 소비 10%시 절감 효과 : 88,036 – 5,558 = 82,478백만원

 지역내 소비 5%시 절감 효과 : 44,018 – 2,779 = 41,239백만원

❚ 종이박스 사용량 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

Ÿ 로컬푸드 지역소비 확산으로 종이박스 절감에 따른 CO2 저감량

 지역내 소비 20%시 온실가스 저감량 : 146,726천매×330g=4,842톤

 지역내 소비 10%시 온실가스 저감량 : 73,363천매×330g=2,421톤
 지역내 소비 5%시 온실가스 저감량 : 36,682천매×330g=1,210톤
Ÿ 종이박스 사용감소에 따른 CO2 배출량 감소의 경제적 가치

 지역내 소비 20%시 : 4,842톤×24천원=116,208천원
 지역내 소비 10%시 : 2,421톤×24천원=58,104천원

 지역내 소비 5%시 : 1,210톤×24천원=29,05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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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플랜 확대로 종이박스 사용 감소에 따른 환경비용 감소 효과

Ÿ 로컬푸드 소비 확대에 따른 종이박스 절감효과는 로컬푸드 비중이 20%에 달할 경우 
1,650억원, 10%일 경우 825억원, 5%일 경우 4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Ÿ 종이박스 사용감소에 따른 CO2 배출량 감소의 경제적 가치는 로컬푸드 비중이 20%일 
경우 11.6억원, 10%일 경우 5.8억원, 5%일 경우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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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역 푸드플랜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❶ 지역 푸드플랜 공감대 확산과 역량강화 지원

❷ 지역 푸드플랜 고도화 지원 

❸ 지역 푸드플랜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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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드플랜 공감대 확산과 역량강화 지원

가. 푸드플랜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 푸드플랜의 확산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 강좌 개발

Ÿ 푸드플랜과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먹거리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를 실천하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먹거리정책 담당 공무원, 영양교사, 식생활 교육 강사와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조직, 
소비자 단체를 대상으로 푸드플랜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푸드플랜 실행에 연계가 예상되는 부서의 담당자에 대해서는 심층교육을 실시함

Ÿ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온라인 교육 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 현장교육을 지원함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강좌를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에 활용함

Ÿ 또한, 푸드플랜 계획수립, 실행과정 중 정기적인 정책홍보 기사를 게시해 푸드플랜 이슈
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을 유도함

<그림 Ⅵ- 1> 맞춤형 푸드플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 교재 개발 

나. 참여형 푸드플랜 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 시민참여형 먹거리의제 발굴 추진

Ÿ 푸드플랜은 선계획-후공유 방식이 아닌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여 먹거리 의제와 정
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정책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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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푸드플랜 수립 절차에 따르면,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역 먹거리 실태에 대한 
1차 현황분석이 완료되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함 

Ÿ 정부는 민관거버넌스의 운영 가이드라인과 실무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서 거버넌스 
활성화를 지원함

 계획수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는 1>시민대표와 농업인,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식  2>먹
거리관련 주요 대표기관들로 구성하는 방식이 있음. 두 번째 방식으로 구성하는 경우,  
실무추진단을 운영하여 논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그림 Ⅵ- 2> 푸드플랜 수립 절차 

다. 지역먹거리체계·정책분석 방법의 개발 보급

❚ 기초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분석방법 개발 보급

Ÿ 푸드플랜의 수립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부문 가운데 한가지가 먹거리 
실태분석 과정임

Ÿ 먹거리실태 분석은 크게 1>통계데이터 분석  2>자체 조사(설문 등)  3>면접조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통계데이터 분석이 가장 기초적인 것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먹거
리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간 비교를 통해 전국적 수준을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 국민건강, 먹거리보장 관련 정보가 있는데, 각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자료의 형태와 원시데이터의 제공방식 등이 다양함

 농식품부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지역에 보급함으로써 먹거리 실태분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필요함

 이 때 제공되는 데이터는 시군군 단위로 세부적으로 제공되어야 활용 가능함. 시군구단
위로 제공하기 어려운 조사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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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주기적으로 통계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지역간 비교 분석하여 푸드플랜의 추진 성
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춤 

<그림 Ⅵ- 3>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주요 내용

자료 : 김현일 외(2019)

<그림 Ⅵ- 4> 충남도의 식생활평가 지수 및 식품안정성 확보율 분석

자료 : 김종안 외(2019g)

❚ 정책분석 방법 개발하여 지역의 먹거리정책의 개선방향 파악

Ÿ 자치단체별로 먹거리관련 정책의 예산과 내용 등을 DB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
발하여 보급함. 이를 통해 먹거리관련 정책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구
조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농업분야 이외의 타부서, 타부처의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만 정책간 연계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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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에 먹거리관련 정책 분석은 푸드플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필요함
 특히,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민간 거버넌스에서 관련정책을 이해하고 

원활한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Ÿ 한편, 먹거리정책 DB와 분석은 푸드플랜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필요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정책의 유무가 모니터링 항목에 포함되기도 함

 

<그림 Ⅵ- 5> 밀라노 푸드협약 기준 정책분석 프레임  

자료 : 길청순 외(2019a)

<표 Ⅵ- 1> 예시 : 서울시 먹거리정책 분류체계

자료 : 길청순 외(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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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우선순위 결정 방법 개발 보급

Ÿ 객관적 방법에 의한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과 조정으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방
법을 개발, 보급하여 민관 거버넌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

 충청남도는 민관 거버넌스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을 ‘AHP’라고 하는 의사결정기법
을 도입하여 원활하게 조정함

 ※ [참고] AHP기법(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

  -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에 의한 판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하나의 새로운 의사결정 방법임

  - AHP 기법은 주로 우선순위 선택, 자원배분, 비용편익분석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용됨

<표 Ⅵ- 2> 통계기법을 이용한 정책우선순위 결정 사례 (충청남도) 

자료 : 김종안 외(2019g)

❚ 푸드플랜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Ÿ 푸드플랜 유형별로 기본적인 모니터링 지표와 측정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여 제공함. 이는 앞서 제시한 먹거리실태조사, 정책분석 방법 등과 연계하여 측정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제시함

Ÿ 또한, 밀라노 정책협약의 권고안 등을 참고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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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3> 밀라노 먹거리협약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지표 (2018년) 

자료 : 길청순 외(2019a)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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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푸드플랜 고도화 지원

가. 학교급식·공공급식 고도화 지원

❚ 급식센터 종합운영시스템 개발 보급

Ÿ 전국적으로 61개의 학교급식센터가 물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공공급식의 
확대에 따라 급식센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급식센터의 기능도 고도화되어 식재료의 조달, 저장, 상품화, 배송 등의 물류 기능과 더
불어 가공, 안전성검사, 식생활교육, 인증 등으로 기능이 점차 고도화되어 가고 있음

Ÿ 급식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각 센터별로 개별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인력, 회계, 사업, 인증, 교육 등을 종합한 (가칭) ‘푸드통합지원센터 종합운영시
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보급,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식재료 코드 표준화 및 통합수발주 프로그램 개발 보급

Ÿ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식재료 코드 표준화가 진행 중이
나 지역과 급식별로 식재료 코드가 달라 학교급식, 공공급식의 공적조달체계 마련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Ÿ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식재료 코드 표준화를 각 공공급식 영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Ÿ 통합수발주 프로그램도 공적으로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일부 중소규모 민간기업에서도 학교급식·공공급식에 대한 수발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변화된 상황의 현행화, 유지보수, 정보의 분석·활용 등의 측면에서 한
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학교급식·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식재료 코드 표준화 및 
통합수발주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필요함. 또한 정보의 관리와 활용성을 고려하여 중앙
집중식 크라우딩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Ÿ 또한, 학교급식·공공급식 식재료의 관리와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회사 등과 
연계하여 배송차량 관리시스템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함

❚ 공공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 사례 창출 및 확산

Ÿ 어린이집, 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군대, 교도소 등의 공공급식 영역에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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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농식품부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개발하거나 지역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함. 특히 행
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함

Ÿ 사업추진시 지역별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분석하
고 모델링화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 공공급식 활성화의 효율성을 높임

 공공급식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접근 방향 마련도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정책추진을 보다 효율화함

※ [참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수발주시스템 운영 현황

학교급식지원센터 중 농산물을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65개소로 가장 많고, 양곡류 60

개소, 축산물 48개소임

관리형 학교급식지원센터 : 21개소. 서울, 경기도 14개소 소재

축산물 공급 학교급식지원센터 : 48개소. 농산물과 별도 센터 운영은 경북에 22개소 소재

(단위 : 개소)

시도 지자체수
(광역포함)

학교급식지
원센터수

학교급식지원센터 취급 식재료 부류 관리형
(미공급)양곡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김치류 공산가공

서울 26 7 1 1 1 1 1 - 6

부산 17 3 3 3 - 1 - - -

대구

인천

광주 6 2 - - - - - - 2

대전

울산 6 1 1 1 1 1 - - -

세종 1 1 - - - - - - 1

경기 32 13 5 5 2 4 5 5 8

강원 19 4 4 4 3 3 3 4 -

충북 12 1 - - - - - - 1

충남 16 13 12 12 12 10 12 12 1

전북 15 13 8 10 4 5 3 4 -

전남 23 5 5 5 1 1 1 1 -

경북 24 23 19 22 22 10 4 7 1(센터공급)

경남 19 2 2 2 2 2 1 1 -

제주 3 1 - - - - - - 1

전국 245 89 60 65 48 38 30 34 21

※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 부류별로 중복 체크한 수치임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태조사 

미실시(경기도,충남도,경북도,당진,공주,서산,서천,순천,영광,영덕), 2018년도에 
운영(임실군)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총 11개소)는 현황에서 제외된 수치임

자료 : 정상택 외 (2018)

<표 Ⅵ- 4> 식재료 공급부류별 학교급식지원센터 분류 현황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245

<그림 Ⅵ- 6> 경기도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사례

(단위 : 개소)

시도
학교급식지원
센터 개소수
(분석대상)

수발주 프로그램명

기타SIMS
(aT)

미주
아이티

농협경
제정보
통합S

도농 TDL 쉬프 노도
시스

서울 1 　 　 　 　 　 　 　
광역 : 통합물류정보
시스템

부산 3 　 　 　 　 　 　 　 　

광주 관리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적없음) 광산구(엑스인터넷)

울산 1 1 　 　 　 　 　 　 　

세종 관리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적없음)

경기 4 　 　 2 　 　 　 　 화성 : MC-FOOD

강원 4 　 　 　 1 　 　 　
원주:원주푸드종합센
터통합수발주시스템

충북 관리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적없음)

충남 10 　 　 　 1 　 1 　
충청남도 : 충청남도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전북 12 2 　 　 　 2 　 　

남원 : 쉬프, 김제시 
: 오토마트, 진안군 : 
메디앙, 완주 : 발품
시스템

전남 3 　 　 　 　 　 　 　

목포 : 농협목포농산
물유통센터 학교급식
시스템, 여수 : 돌팔
매, 나주 : 나주조공
법인급식관리시스템

경북 22 22 25 　 　 　 　 2 예천군 : S2B

경남 2 1 　 1 　 　 　 　
김해 : U-IT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시스템

제주 관리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적없음)

전국 62 26 25 3 2 2 1 2 　

* 전체 학교급식지원센터 89개소 중 관리형 센터 21개소와 미파악 센터 6개소(경기, 서산, 서천, 
영광, 순천, 영덕)를 제외한 실적 분석결과임

자료 : 정상택 외 (2018)

<표 Ⅵ- 5> 학교급식지원센터 수발주 프로그램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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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공공급식 추진 사례

❚ 대전 유성구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재료 공급을 통한 유아기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

❍ ‘바른유성찬’인증 농산물 판로 확대로 소득증대 도모

주문방식

❍ 꾸러미 방식

 ￭ 꾸러미 방식의 다품목 농산물 구성

 ￭ 5~8개 품목 제철농산물로 4만원 꾸러미 구성

 ￭ 매달 10일 다음 달 꾸러미 구성 안내

❍ 온라인 개별구매

 ￭ 꾸러미 품목 중 품목&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선주문

 ￭ 매달 10일까지 품목을 공지하고 20일까지 주문 마감

❍ 매장주문

 ￭ 품앗이마을 매장(지족/노은/도안/관평) 방문 직접 구매

 ￭ ‘바른유성찬’ 인증 농산물 자율 구매 가능

❍ 추가주문

 ￭ 매달 10일 안내된 꾸러미 품목 중 필요한 추가 분량 주문 가능

 ￭ 20일까지 주문 마감

 ￭ 지정된 꾸러미와 별도로 자부담 결제 가능

배송

❍ 유성구 전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배송

❍ 현원기준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격주 1회(수요일/목요일)

❍ 현원기준 21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은 매주 1회(월요일/화요일)

❍ 꾸러미 배송 요일에 견학 등 원 부재 시 사전에 급식팀 연락 요청

결재안내

❍ 유치원, 어린이집 2회 지원금 지급, 사업기간 대비 매달 평균 금액 지출

❍ 꾸러미 배송 시 친환경급식지원카드로 대금결제, 미결제시 다음 공급 결제

❍ 매장 구매 시, 원명과 친환경급식지원금 사용여부를 밝히고, ‘바른유성

찬’농산물에 한해서 구입(‘바른유성찬’농산물 이외 물품 구입의 경우 

지원금 환수)
지원예산

(2018년 기준)
❍ 220원*11,800인(450여개 어린이집)*155일=402,380천원

자료 : 바른유성찬 급식주문 쇼핑몰(http://poomlocalfood.com)

Ÿ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이 유성구 로컬푸드 인증브랜드인 ‘바른유성찬’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구성하여 어린이집 공급

Ÿ 유성구는 친환경 급식지원비로 원아당 220원/1식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음. 어린이집은 친환

경급식지원카드로 지원금액만큼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을 통해 식재료 구매 가능

어린이집은 꾸러미 구매, 온라인 개별구매, 매장주문 등 총 3가지 방식으로 바른유성찬 농산물

구매 가능

꾸러미는 4만원 상당의 5~8개 품목의 농산물로 구성되며 어린이집 지원규모에 따라 수량 결정

http://poomlocalf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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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 지원사업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어린이집 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건강

한 먹거리를 찾는 도민 요구에 부응

❍ 친환경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친환경농업 확대 및 농업인 소득 향상

추진방향

❍ 도, 시·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보육단체 등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체계구축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시·군단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및 학교급

식지원센터 기능 강화

❍ 어린이집이 유기농·무농약쌀을 급식(중식)에 사용할 경우 일반쌀과 친환경

쌀의 차액 지원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제4조 (책임)

❍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

❍ 사 업 량 : 240일(중식), 공휴일 및 방학 제외 

❍ 사업내용 : 친환경쌀 급식 사용 시 일반쌀 가격 대비 차액 지원

❍ 지원품목 :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인증 쌀(도정 후 7일 이내 납품 원칙)

❍ 지원단가(1인 1식) : 유기농쌀 54원(50g)

자료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Ÿ 어린이집은 시·군에 친환경쌀 차액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쌀 구입

Ÿ 친환경쌀을 구매할 때 대금을 지원센터에 지급하고, 분기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시·군으

로부터 보조금을 정산받아 친환경쌀 차액보조금을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구조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자료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구분 주요 내용

추진근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16.11.30)

 ￭ 9개 광역지자체(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와 MOU 체결 

❍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시장 방침(’16.12.7)

❍ 2017 상반기「공공급식 시범사업 실행계획」부시장 방침(’17.3.29)

 ￭ 시범 1호「강동구공공급식센터」개소(‘17.5.29)

 ￭ 강동구․완주군 1:1 매칭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7.7.12.)

사업규모

❍ 2017년 시범운영 6개구(강동·금천·동북4구) 

❍ 2018년 신규참여 4개구

❍ 2019년(13개구) → ’20년(16개구) → ’21년(20개구) → ’22년(25개구)
지원대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지원품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전 품목 공급

추진체계
❍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산지 지자체와 자치구 간 1:1 매칭을 통해 식재료를 직거래로 공급

http://opengov.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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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 7>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홈페이지(http://donong.seoul.go.kr)

공공급식센터 위탁 운영주체 매칭 산지

강동구공공급식센터 한살림 완주

금천구공공급식센터 (사)한국유기농업협회 나주

동북4구공공급식센터 한살림, 행복중심생협, 
수도권생태육아공동체생협 컨소시엄 부여, 홍성, 원주, 담양

서대문구공공급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전주

<표 Ⅵ- 6>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위탁운영주체 및 매칭 산지

자료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홈페이지(http://donong.seoul.go.kr)

Ÿ 2018년 8월말 기준 도농상생 공공급식 참여시설은 606개소로 대상시설 1,877개소의 약 23.3%에 

해당 : 어린이집이 35.7%, 지역아동센터 16.2%, 복지시설 2.7% 참여

Ÿ 서울시는 공공급식센터 참여시설에 대해 공공급식센터 월 구매율에 따라 300~500원/식 지원

월 구매율이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 300원을 70%이상인 경우 500원 지원

Ÿ 차액지원사업 이외 공공급식센터 설치(식재료 배송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인건비, 안전성관리

비, 배송비 등) 지원

공공급식센터 월 구매율 1식당 지원금액 비  고

70% 이상 500원 - 어린이집은 당월 현원 기준 (간식비 포함한 중식)
-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은 급식인원 및

급식수(1식~3식)에 따라 산정50% 이상 70% 미만 300원

<표 Ⅵ- 7>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차액지원 기준

자료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http://donong.seoul.go.kr
http://donong.seoul.go.kr
http://opengov.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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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센터장)

운영위원회

경영∙관리 물류 배송 산지관리∙식생활교육

○ 식재료 품목, 가격 관리
○ 계약 및 회계, 서무
○ 시설관리

○ 물류, 배송 관리
○ 검수 검품 및 클레임 처리

○ 식생활교육, 도농교류체험
○ 산지와 업무협력 체계구축
○ 위생 및 안전성 관리

 • 배송 인력 (4명)
  ※ 1개소당 25~30개소 기준

<표 Ⅵ- 8> 서울시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체계

자료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나. 도시지역 학교급식 현물공급체계 구축 지원

❚ 고등학교 무상급식 현물공급체계 확대 추진

Ÿ 지난해 민선 7기 지방자치제가 
출범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
하기 시작함

Ÿ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은 
지역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현물공급체계를 갖추
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현물지
원이 친환경농산물 일부이거나 
대부분 현금지원에 그치고 있음

Ÿ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
대하기 위해서는 현물공급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학생수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
으로 현물공급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표 Ⅵ- 9> 2019년 무상급식 추진 현황 

http://opengov.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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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급식센터의 건립과 운영 지원, 지역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의 계약공급체계 마련을 지원함

Ÿ 도시지역의 경우, 농산물 생산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 근교의 지자체와 연계하여 
건강하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현재 부산·울산·경남이 먹거리 연대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대전·세종·충청도 관련 연
구에 착수한 상태임

Ÿ 한편, 대도시의 친환경 학교급식은 대부분 광역으로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 경기도가 대
표적인 경우이며, 충청남도도 친환경 학교급식은 광역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이는 대규모의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단위로는 수
급불안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Ÿ 따라서 대도시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단위 학교급식체계 구축에 대한 검
토와 지원체계를 마련함

서

울

시

경

기

도

자료 : 정상택 외 (2018)

<표 Ⅵ- 10> 서울시와 경기도의 친환경학교급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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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센터 등 물류기반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연계방안 검토

Ÿ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높은 지가와 대규모 부지 부족 등으로 현물공급체계 운영에 필요
한 물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움

Ÿ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농산물 유통의 핵심 인프라인 도매시장과 연계
하거나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Ÿ 일본 치바현의 경우, 도매시장과 연계하여 학교급식의 물류기능을 효율화함

 치바현 학교급식 사례 : ①지역산농산물 조달은 학교급식회가 진행하지만 물류는 도매시
장에 외주화 ②학교급식을 통해 애향심과 농업에 대한 이해 향상, 식생활교육과 연계 ③
지역산 농식품을 가공하여 학교급식에 제공함으로써 계절성을 극복함. 지산지소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음

다. 로컬푸드 내실화 및 고도화 지원

❚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 온·오프라인 결합, 기획생산·판매 ICT, 경영 내실화

Ÿ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여 그동안은 직매장 중심으로 성장함. 최근
의 유통 트렌드를 반영하여 로컬푸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가 결합되는 새로운 형태
의 유통방식의 도입을 지원함

Ÿ 이를 위해서는 ICT 기술을 접목한 ‘로컬푸드 유통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에 보급 운영함으로써 계획생산 업무의 효율화, 농산물 판매 DB 구축, 지역별 소
비패턴 분석 등을 통해 직매장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직

매

장

현

황

<표 Ⅵ- 11>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과 새로운 유통혁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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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매장 계획생산을 위한 웹프로그램 도입확대로 관리체계 강화 및 ICT화를 통
한 업무 경감하고, 농업분야 ICT 기술 이용확산과 직매장 출하 농산물 판매 DB 구축과 
지역별 소비패턴 분석 기회 마련함

직

매

장

의

견

조

사

관

련

전

산

프

로

그

램

<표 Ⅵ- 12>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의견조사 결과 및 로컬푸드유통관리시스템(예시)

로

컬

푸

드

유

통

혁

신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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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푸드 시설의 경영 내실화 지원

Ÿ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공장, 레스토랑 등의 상당수가 경영안정화가 미흡하고, 매장 
운영의 전문성과 혁신역량이 부족함. 또한 적자경영시 행정지원을 요구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요인을 유발하기도 함

Ÿ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로컬푸드통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한 경영 효율화 지원과 더불어 
경영진단, 원가분석 등의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적정수수료율 산출 등 직매장 내실화
를 지원하고 로컬푸드 세부 영역별 매장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지원함

❚ 로컬푸드 상품 다양화 및 가공사업 확대

Ÿ 현재는 로컬푸드 가공사업이 떡류, 장류, 과자류, 건조식품 중심에서 진행되고 있음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신선농산물 중심으로는 반찬류나 반가공품, 축산물, 수산물 등의 가
공상품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익성 하락, 고객 이탈 등으로 경영악화가 예상됨

 특히 인구의 고령화가 진척될수록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고령자식의 특성
이 가미된 가공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

Ÿ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로컬푸드 시설의 상품구성을 농산물, 가공품, 축산물, 
수산물, 신선편의식품, 반찬류, 반가공품 등으로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위해 가공상품별 특성에 맞는 생산을 위해 농민가공, 전문가공, 권역별 가공 등 방
식의 최적 결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을 지원함

완

주

로

컬

푸

드

시

스

템

구

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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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농가레스토랑, 로컬푸드 조리장 등을 확산하고, 식생활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으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임

❚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 개발 : 공모사업화

Ÿ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로컬푸드 사업의 혁신과 내실화를 위해 시군단위로 (가칭) ‘로컬푸
드 혁신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함

Ÿ 신규  업화가 어려울 경우, 농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직거래 기본계획에 의
한 패키지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역인증제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Ÿ 현실적으로 로컬푸드 지역인증제가 시군 단위와 광역 단위로 확대되고 있음. 전국적으로 
푸드플랜 확산에 따라 확산 예상됨

Ÿ 그러나 지역인증제에 따른 정보의 혼란, 국가단위 인증과의 관계 설정, 일반 농산물에 대
한 불신 증가,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Ÿ 이러한 요소를 검토하여 지역인증제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특히 안전성 인
증 중심의 지역인증제를 앞서 제시한 뉴욕시나 비엔나시처럼 조달기준이나 영양 등을 고
려한 맞춤형 식단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함

Ÿ 또한 로컬푸드 상품 다양화,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제휴푸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 그러나 제휴푸드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곳은 일부에 불과함. 로컬
푸드에 대한 신뢰의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
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안

전

성

관

리

기

준

<표 Ⅵ- 13> 주요 지역인증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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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 8> 제휴 로컬푸드의 인증기준과 내용 검토

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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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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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푸드 소비자 접근성 제고

Ÿ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통경로를 마련함

 이동식 판매 시설을 도입하여 신선한 먹거리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로컬푸드를 쉽
게 접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함. 이 때 관련법규 및 위생안전 문제를 함께 검토함

 또한, 광산농협 사례처럼, 신뢰에 기반한 무인점포 운영도 시도해 볼 만한 사업임

Ÿ 특히, 먹거리 정의 차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로컬푸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미

국

뉴

욕

시

 

토
론
토

푸
드
쉐
어

평
동
농
협

무
인
점
포

<표 Ⅵ- 14> 로컬푸드 소비자 접근성 향상 사례

라. 커뮤니티키친(공동체식당) 활성화 지원

❚ 커뮤니티키친(공동체식당) 확산 지원

Ÿ 먹거리 복지 관련 지자체 활동은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 청년, 1인 가구 등으로 다양
화되고 있음. 특히 기존 현금지원 방식의 복지 서비스를 현물, 지역농산물 연계 지원 방
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임

Ÿ 커뮤니티키친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기능을 강화함

 특히 관련법규 검토, 사례소개, 수요 분석, 수익성 및 적정가격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운영과정에서의 갈등요인 해결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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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추진 프로세스, 타부처 정책 소개 등을 포함한 공유식당 
유형별로 추진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단체 등을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그림 Ⅵ- 9> 공동체식당 및 지역내 유휴자원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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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먹거리정책 인프라 확충 지원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활성화

Ÿ 농식품부는 2019년 처음으로 먹거리정책 협약을 기초로 먹거리관련 농림사업을 패키지
화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함. 향후 연계된 정책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지역이 활용
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함

 기존 농림사업도 자치구 지역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을 추진하거나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함

Ÿ 또한 먹거리정책 협약 이후에 실제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협약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도화함

신

활

력

플

러

스

사

업


상

주

시

신

활

력

플

러

스

사

업


아

산

시

<표 Ⅵ- 15> 지역개발사업과 푸드플랜의 연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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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SOC, 지역재생, 사회적경제, 지역일자리 분야 정책 사업과 연계 강화

Ÿ 먹거리정책 인프라를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문화·복지·행정시설 건립, 생활
SOC 사업, 지역재생사업, 지역일자리지원 등과 추진되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함

Ÿ 또한, 마을만들기사업, 먹거리기반 취창업 교육사업의 푸드플랜 연계성을 강화함

<그림 Ⅵ- 10> 타사업 연계를 통한 먹거리 인프라 확충 및 사업 활성화 방향과 사례

❚ 식생활교육과의 연계 강화

Ÿ 시범지역 9개소의 푸드플랜을 밀라노 협약의 권장 행동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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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결과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 식생활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미
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푸드플랜은 주로 시군구 단위로 수립되는데 비해, 농식품부의 식생활교육지원사업
은 시도 단위로 지원되어 시군구에서는 식생활교육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보건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도 식생활교육을 시행하고 있
으나, 부서간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Ÿ 따라서 농식품부가 식생활교육의 주관부서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푸드플랜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정책추진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0~2024년 추진되는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추진체계를 개편하여 제3차 기본계획 이행 기간에 적용해 나감

 

현재 체계

향후 체계

<그림 Ⅵ- 11> 식생활교육 체계 개편 방향

자료 : 김종안 외(201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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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푸드플랜 지원체계 강화 

가. (가칭)중앙먹거리전략지원센터 설치

❚ (가칭)중앙단위 먹거리전략 통합지원센터 운영

Ÿ 직거래법을 근거로 먹거리정책 또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추진함

 공적조직으로 산하기관 또는 대학교 내에 설치하거나 민간기관을 지정함
 유사사례 :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해 ‘중앙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민간기관으로 지정함. 

일정기간 단위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 결정함

 참고로, 직거래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푸드플랜 지원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부처간 공감대 형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직거래법의 전
문기관 지정 조항을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Ÿ 주요기능은 ①지역의 먹거리정책 추진시 관련 정보 제공(먹거리관련 법규와 정책 정보 등) 
②푸드플랜 또는 직거래 기본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 ③주기적으로 먹거리정책 주요 성과 
분석 ④관련 연구 지원 ⑤먹거리정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⑥주요 먹거리정책간 연계성 강
화 및 갈등관리 지원 등으로 함

Ÿ 푸드플랜 수립 지역이 확대될 경우, 권역별 지원센터 지정도 검토함

<그림 Ⅵ- 12> 직거래법의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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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푸드플랜 지자체 협의체 구성 및 지원

❚ 지자체간 연대

Ÿ 푸드플랜의 성공적 추진과 지방정부간 공공정책, 정보를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푸드시스
템 구축을 추진하고, 우리사회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함

Ÿ 지자체간 연대는 ①기초지자체간 연대 ②광역지자체내에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연대 
③광역지자체간 연대로 추진될 수 있음

Ÿ 지자체간 연대를 통해 ①국민 공감대 형성과 미래비전 제시 ②협동 프로젝트 진행 ③먹
거리기반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④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시범사업과 관련연구 진행 
⑤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개발 및 시행 ⑥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함

Ÿ 유사 사례로 전국 96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한 ‘건강도시’ 협의회가 있음

 건강도시 협의회는 WHO의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을 목표로 함

<그림 Ⅵ- 13> 유사사례 : 건강도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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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거래 기본계획 운영 내실화 

❚ 직거래 기본계획 내실화 : 이행상황 주기적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Ÿ 시도별 직거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

 특히, 지방이양 확대 등을 고려하여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도의 기능 강화하고, 계
획협약제도로 발전시킴

Ÿ 우수 시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직매장지원사업, 푸드플랜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 선정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함

❚ 로컬푸드 관련 연구 확대 : 기대효과 주기적 성과 분석 및 발표

Ÿ 로컬푸드의 내용적 충실성과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 설정에 대한 연
구를 개발함

 중소가조직의 생산품목수, 중소가족농의 소득 안정화, 푸드마일리지 감소, 일자리창출 등
Ÿ 농진청 또는 농경연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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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먹거리 기본조례 사례와 설문지

❶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❷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❸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❹ 지역 푸드플랜 설문 조사지 (1차) 

❺ 지역 푸드플랜 설문 조사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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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개요

Ÿ 제정 : 2014-04-18 조례 제 1073호

 제정당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2018년 12
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Ÿ 소관부서 : 식품정책과

□ 조례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축산물과 식품 등을 안
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축산업인의 소득안정,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유성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먹거리 통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2018.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로컬푸드,Local)란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축산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2018.12.21.>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18.12.21.>

3.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 등의 순환, 에너지 및 화학 영농자재 사용의 최소
화 등을 통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
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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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역먹거리 통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방법에 의한 지역먹거리
의 통합지원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5. 7. 3., 2018.12.21.>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 통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1.>

 1. 지역먹거리 정책의 목표와 활성화·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주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3. 지역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먹거리 농·축산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5. 지역먹거리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6. 지역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 협의 또는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먹거리의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8.12.21.]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
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삭제 <2017.11.10.>

 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 통합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1.>

 3. 지역먹거리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1.>

 4. 지역먹거리 장터 및 전문판매장, 가공시설 등 로컬푸드 관련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3., 2018.12.21.>

 5. 지역먹거리 인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1.>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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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7.3.,2017.11.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15. 
7. 3.>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의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먹거리 및 지역경제 등 관련 업무 공무원 <신설 2015. 
7. 3., 2018.12.21.>

 2.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지역 내 회사 급식담당 및 학교급식 관련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조리사 등)

 4.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 대표

 5. 지역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개정 
2018.12.21.>

 6.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7.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7. 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자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7. 3., 2018.12.21., 2019.03.12.>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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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
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
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
피 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먹거리의 품목별 또는 기
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적용 등)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9조의2(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
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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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합물류 등 지역먹거리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 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 사업

 5. 지역먹거리 안전성 확보, 홍보, 교육,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학교ㆍ공공
급식지원센터 : 물류, 전처리, 가공 등

 2. 판매시설 : 지역먹거리 판매

 3. 교육시설 :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상담, 자문 등

 4. 시험ㆍ연구ㆍ인증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8.12.21.]

제9조의3(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
인·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1.]

제10조(지역먹거리의 생산)

① 지역먹거리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농·
축산업인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조성 및 상호간 협력과 연대에 의한 경영 방식을 통
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의 생산은 소비처를 예측한 후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
에 따라 재배, 사육 또는 생산하는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이
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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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1. 품목별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 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 사업

 3. 학교급식, 공공급식 및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 지원 사업

 4. 안전·안심 농·축산물 생산 및 식품가공 지원 사업

 5. 지역먹거리의 상표등록 지원 사업 <개정 2018.12.21.>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목개정 2018.12.21.]

제11조(지역먹거리의 가공)

① 지역먹거리 가공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마을단위의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개정 2018.12.21.>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가공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가공을 위한 연구개발, 소
기업 유치 등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2018.12.21.>

  [제목개정 2015.7.3., 2018.12.21.]

제12조(지역먹거리의 인증 등)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촉진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인증(이하 "인증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② 구청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주체와 협력하여 지역먹거리의 
생산·유통·판매 등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③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인증·표시, 안전성 검사,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
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④ 지역먹거리의 인증 기준·품목 및 절차 등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3., 2018.12.21.>

  [제목개정 2015.7.3. 2018.12.21.]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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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
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1.>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역먹거리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③ 삭제 <2016.7.1.>

제15조(지역먹거리 유통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먹거리의 유통ㆍ소비 등의 촉진
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지역먹거리 전문판매장(이하 “전문매
장”이라 한다),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유통ㆍ소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3., 2016.7.1.,2017.11.10, 2018.12.21.>

② 구청장은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
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3.2016.7.1.,2017.11.10.>

③ <삭제 2015. 7. 3.>

 1. <삭제 2015. 7. 3.>

 2. <삭제 2015. 7. 3.>

 3. <삭제 2015. 7. 3.>

④ <삭제 2015. 7. 3.>

  [제목개정 2015. 7.3., 2018.12.21.]

제15조의2(지역먹거리 관련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의 가공시설과 제15조제1항의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
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을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기여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
성하기에 적합한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1.,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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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
른다.

  [조문신설 2015. 7. 3.] [제목개정 2018.12.21.]

제16조(지역먹거리의 소비촉진)

① 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에 대
한 급식에 지역먹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17.11.10., 
2018.12.21.>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이용자들이 장터나 전문매
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 <개정 
2018.12.21.>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별 건강밥상 꾸러미사업
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소포장·포장박스·직배송·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
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목개정 2018.12.21.]

제17조(유통안전기금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가격이 각종 재난 또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급
등 또는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관공동의 유통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18조(지역먹거리 참여주체의 책임)

①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
고, 식생활 교육·홍보 및 자료조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먹거리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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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산자인 농·축산업인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
고, 인증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축산업의 소득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지역먹거리 이념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2.21.>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
와 농촌의 상생,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8.12.21.]

제19조(지역먹거리의 날 지정)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축산식품의 소비촉진과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지역먹거리의 날” 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목개정 2018.12.21.]

제20조(인근 지역과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특정 농·축산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와 협약
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축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 인
력 및 기술의 교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21조(공익적 민관거버넌스)

구청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구축 및 지역먹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달
성하기에 적합한 법인 등과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등 상생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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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 개요

Ÿ 제정 : 2017-09-21 조례 제 6667호

Ÿ 소관부서 : 식품정책과

□ 조례 내용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
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
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먹거리의 생
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② 보건, 복지, 고용, 주택, 도시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먹거리정책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③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
체계를 만든다.

④ 미래의 식량보장을 위해 중소가족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생태적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
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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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먹거리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

 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
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상태를 말한다.

 4. "도농상생"이란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
물 등의 상품, 체험,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5. "중소가족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농업에 종사
하는 자 중 자신 및 가족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다품목 생산을 지향하는 생산자들을 
말한다.

 6.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
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8.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
한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 환경적·생태적으로 연결
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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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
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관 협력 체
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서울 먹거리헌장)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먹
거리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제10조(먹거리정책자문관)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민
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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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제11조(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① 시장은 시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에 대하여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을 할 수 있다.

 1. 과일·채소 판매 공간 확대 조성에 이바지한 식품판매·취급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수
련시설"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등

② 인증을 받은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표시, 신청절차,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준설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먹거리보장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먹거
리보장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및 시 산하기관에서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에 적합한 먹거리를 판매·제
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민간기관 등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 및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표설정 및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먹거리정책 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먹거리정책 지표 적용에 따라 시의 먹거리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통계·정보)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및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보장 및 건강, 영양 등 전반
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조사표 문서 등 정확한 사
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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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수집한 통계 및 정보를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 먹거리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조사

 2. 시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

 3.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체계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민의 참여)

시장은 먹거리정책 수립과 시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제17조(먹거리 지원)

① 먹거리 지원은 시민 또는 시민 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
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그 외 먹거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먹거리 위기관리) 

시장은 각종 재난 등으로 먹거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
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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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해야 한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
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 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정
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2.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4.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

 5.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6.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평생교육국
장, 시민건강국장

 2. 위촉위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
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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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와 식품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7조에 따른 기획조정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리한다.

⑤ 감사는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
시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5조(고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
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
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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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기획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하며, 기획조정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기획조정위원회는 기획조정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장 및 분
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기획조정위원회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조정

 2. 위원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총괄 조정

 3.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⑤ 기획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위원회
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급식분과위원회 : 도농상생을 통한 공공급식의 확산 등을 위한 자문 및 정책개발, 
공공급식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영양개선, 공공급식의 건강먹거리 조달체계 확립

 2. 도시농업분과위원회 :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등의 활성
화 사업

 3. 식품안전분과위원회 :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시민교육, 식품안전사
고 조기 대응 등을 위한 자문, 정책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도농상생분과위원회 :먹거리와 관련한 도농상생 시책 및 사업, 도농교류 활성화

 5.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과 지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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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영양 부족과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NCD), 보건과 먹거리 부분 통합 전략 및 정
책 개발

 6.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 강화

 7.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 시 자치구와의 협력,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개발 및 지원, 활
성화 사업

 8.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 구현을 위한 교육, 홍보 활
동,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활동

 9.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 도시회복력, 먹거리 자원 순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 해결

 10.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 먹거리취약계층, 취약지역 등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 활동

② 분과위원회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
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
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1회 하되,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
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

제29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
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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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
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3조(수당)

시장은 제26조,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
한 위원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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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046호,2019.3.28.>(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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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 개요

Ÿ 제정 : 2019-01-07 조례 제 6006호

Ÿ 소관부서 :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 조례 내용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경기도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
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도에 소재한 업체
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도 또는 생산·제조·가공한 해당 시·군에 우
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민관협치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 경기도교육청 및 시·군과 민
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
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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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
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가 부족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 
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 따른다.

제6조(먹거리전략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먹거리전략(이하 “먹거
리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라.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마. 성·연령,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및 「경기도 공유
농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활성화 등 도농상생 확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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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라.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

  마.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민관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 전담부서 운영 및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나.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한 도 관련 부서 및 시·군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기업 지
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7조(먹거리전략 시행)

① 도지사는 먹거리전략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을 지
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친환경 학
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와 도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전략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
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먹거리 위원회)

①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을 위해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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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라 한다)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의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거리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및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
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경기도교육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실·국장

  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시장·군수

  라.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도민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
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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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
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
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 부서
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
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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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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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푸드플랜 설문조사지 (1차)

지역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지역 푸드플랜 관련 이해도 조사』
NO 

□□□

안녕하십니까?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을 

마련하였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지역 푸드플랜과 관련된 인식도와 선호도 등 본 연구

의 통계를 내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뿐,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사업추진 및 전략수립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오니 정성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 통계분석용 기본 정보

지 역
① 서울 서대문구 ② 대전 유성구  ③ 강원 춘천시  ④ 경북 상주시  ⑤ 전남 나주시

⑥ 충남 아산시 ⑦ 충남 청양군  ⑧ 전북 완주군  ⑨ 전남 해남군  ⑩ 충남 홍성군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가구원수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이상

가구소득 ① 200만원 미만 ② 200~300만원  ③ 300~500만원  ④ 500~700만원  ⑤ 700만원 이상

PART 1 지역소비 관심도

1. 귀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구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①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구매 ②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생협 등) 이용 

③ 전통시장 이용 ④ 구매시 원산지 확인

⑤ 산지, 농가로부터 인터넷 직접 구매  ⑥ 직접 재배하여 생산

2. 귀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지역산)가 수입산이나 타지역에서 생

산된 먹거리보다 신선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귀하께서는 최근에 먹거리 취약계층(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을 공급받지 못하

거나 영양이 부족하고, 식생활의 질이 나빠지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느끼십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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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     ② 아니오    

4. 귀하께서는 최근 5년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먹거리 문제점들이 어떻

게 변하였다고 느끼십니까? [7점 척도]

구분
5년 전보다 

나빠졌다

◀◀◀◀◀◀◀

비슷

하다

5년 전보다 

나아졌다

▶▶▶▶▶▶▶

1) 먹거리 취약계층 및 계층간 먹거리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식품안전성 및 위생정도(음식점,급식소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비만, 성인병 등을 유발하는 식생활 습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변동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환경에 부담을 주는 농식품의 대량 생산 및 

소비 추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의 국내산 농산물 섭취 비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먹거리 표시제도 관리(친환경, GAP, GMO 

표시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자의 영농 경제활동 

여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농산물 소비에 대한 

인식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 

육성 여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ART 2 푸드플랜 정책 이해도

5. 귀하는 현재 우리 지역 또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종합정책(푸드

플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5-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6번으로 이동)    

5-1. [5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에만 답변] 귀하께서 거주하는 시군지역의 

푸드플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들었습니까?

① 선거공약     ② 시군설명회   ③ 신문, TV 등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아래는 우리 지역 주민과 국민의 안전먹거리 보장을 위해 먹거리종합정책(푸

드플랜)이 해결해야 할 5대 과제입니다. 이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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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② 먹거리 공급 안전성 증대 

③ 먹거리 복지 증진 ④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

⑤ 지역 푸드자원 순환체계 마련  

7. 현재 먹거리 관련 정책은 분야별로 나누어 시행 중입니다. 분야별로 보건복지

부(먹거리 복지 분야), 교육부(학교급식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 분

야), 농림축산식품부(먹거리 생산 및 공급), 환경부(먹거리 폐기) 등으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업무추진의 적절한 방법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처럼 각 부처별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처

② 현재처럼 각 부처별로 나누어서 추진하되, 국가 먹거리정책위원회와 같은 

협의조정기구를 만들어서 협의·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③ 먹거리 생산·공급·안전관리·복지 정책을 일원화하여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우리지역의 먹거리 종합정책(푸드플랜)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조직의 활동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아래 선택지 가운데 귀하가 생각하시는 거

버넌스 조직에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직 5개를 골라주세요.( ___, ___, 

___, ___, ___ )

① 식품 정책 행정 담당자 ② 시·군의원

③ 학교 영양사 ④ 관내 복지시설 운영자

⑤ 소비자 단체 활동가 ⑥ 지역 농업인대표

⑦ 보건 복지 정책 행정 담당자 ⑧ 식품·영양관련 전문가

⑨ 지역 식당 대표자 ⑩ 지역 농식품 유통 대표자

⑪ 대학 식품관련 교수 ⑫ 교육 정책 행정 담당자

⑬ 학생 및 청년 대표 ⑭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우리 지역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

고 있습니다. 아래 선택지 가운데 현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2개와 앞으

로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 2개를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 ( ___, ___ )

☞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 : ( ___, 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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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로컬푸드 소비 확대 정책(직매장 개설, 공공급식 공급 확대)

②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사업(반찬 배달, 바우처 지급)

③ 먹거리 인증 및 안전관리 정책(원산지 표시 및 자체 인증제도 운영)

④ 일반 시민 대상 텃밭 및 생산가치 인식 개선정책

⑤ 학생 및 일반 시민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

⑥ 지역농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식품산업 육성 정책

⑦ 환경친화적 먹거리 체계 마련을 위한 폐기물 자원화 정책

⑧ 민관 협의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조직 육성 정책

J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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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푸드플랜 설문조사지 (2차)

지역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지역 먹거리종합전략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조사』
NO 

□□□

안녕하십니까? 『지역단위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를 위하여 아래

와 같이 설문을 마련하였습니다.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먹

거리관련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하

여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계획이자 정책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사업추진 및 전략수립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오니 정성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지역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과 관련된 인식도와 선호도 등 본 

연구의 통계를 내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뿐,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 통계분석용 기본 정보

지 역
① 서울 서대문구 ② 대전 유성구  ③ 강원 춘천시  ④ 경북 상주시  ⑤ 전남 나주시

⑥ 충남 아산시 ⑦ 충남 청양군  ⑧ 전북 완주군  ⑨ 전남 해남군  ⑩ 충남 홍성군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가구원수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이상

가구소득 ① 200만원 미만 ② 200~300만원  ③ 300~500만원  ④ 500~700만원  ⑤ 700만원 이상

PART 1 푸드플랜 정책 이해도

1. 귀하는 현재 우리 지역 또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종합정책(푸드

플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1-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2번으로 이동)    

1-1. [1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에만 답변] 귀하께서 거주하는 시군지역의 

푸드플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들었습니까?

① 선거공약     ② 시군설명회   ③ 신문, TV 등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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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는 우리 지역 주민과 국민의 안전먹거리 보장을 위해 먹거리종합정책(푸

드플랜)에서 해결해야 할 6대 과제입니다. 이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_____)

① 먹거리 복지 강화 및 불평등 해소 ② 건강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③ 환경친화적 먹거리 생산 및 소비 확산 ④ 적정가격 보장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조성

⑤ 먹거리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⑥ 먹거리기반 도농 연대와 상생 강화 

PART 2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의 세부 사업별 중요도 및 시급성

영역 푸드플랜 분야별 사업 구분

중요도
중요하지 않음

◀◀◀

보

통

중요함

▶▶▶

시급성
시급하지 않음

◀◀◀

보

통

시급함

▶▶▶

3-1

건강 

농산물 

생산 

및 

안전

관리

① 농산물 수요-공급 개선을 위한 체계 마련

  - 수요공급 일치를 위해 구체적 소비량에 근거한 

생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② 농산물관련 인증제도 및 로컬푸드 품질(안전성)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③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 구성 및 지원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④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⑤ 공동체 농장(CSA)등 도시민 연계 농촌 시설 증대

  -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산물의 구매가격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공급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농장모델로, 소비자는 일정액의 

회비를 지급하고 농가로부터 정기 꾸러미를 

제공받는 농장 운영 방식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⑥ 도시농업(학교텃밭, 옥상, 베란다 텃밭 등) 확대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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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푸드플랜 분야별 사업 구분

중요도
중요하지 않음

◀◀◀

보

통

중요함

▶▶▶

시급성
시급하지 않음

◀◀◀

보

통

시급함

▶▶▶

3-2

건강

농산물 

소비 

및 

먹거리 

복지

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로컬푸드 구매 확대

  - 급식 식재료 구입시 지역농산물 구매가 우선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차액, 구매체계 등을 지원

하는 사업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② 어린이집 급식 지역식재료 구매 지원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③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급식 지역식재료 구매 지원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⑤ 로컬푸드 판매, 가공시설 보급 확대

  -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생산(하우스)시설,  

로컬푸드 레스토랑, 카페, 로컬푸드 이용 가공

식품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⑥ 커뮤니티 키친 등 먹거리 소통공간 확대

  - 커뮤니티치킨은 공동주거단지의 여러세대가 함께 

어울려 밥을 짓고, 먹는 공간으로 공동부엌, 공동

식당, 커뮤니티 키친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음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⑦ 취약계층 대상 건강먹거리 및 식품 지원 확대

   - 로컬푸드 농산물 구입 바우처 발행 등

   -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을 위한 센트럴키친 확대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⑧ 어린이 대상 과일간식 지원 확대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⑨ 바른 먹거리 소비시민 양성 및 조직화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⑩ 도농간 농산물 공급-소비 창구(직판장) 확대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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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역 푸드플랜 분야별 사업 구분

중요도
중요하지 않음

◀◀◀

보

통

중요함

▶▶▶

시급성
시급하지 않음

◀◀◀

보

통

시급함

▶▶▶

3-3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

여건

마련

① 먹거리 거버넌스(협의체) 운영지원

  - 행정, 전문가, 일반시민 등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② 먹거리(푸드) 종합지원센터 설치 확대

  - 지역단위 먹거리관련 정보, 유통시설, 가공시설 

행정(부서)등이 한곳에 모일 수 있도록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③ 먹거리 관련 조례(육성근거) 마련

  - 먹거리 관련 생산, 지원, 운영 등 다양한 사업

과 행정적 업무가 계획되고 진행되도록 시군단

위 법적 근거(조례) 마련을 실시하는 사업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④ 사회적경제 조직의 먹거리관련 활동 연계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표로 운영

하는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

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음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3-4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전

① 식생활 교육 전문가 양성 및 교육시설 확대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② 맞춤형 식생활교육 확대(어린이,성인,고령자 등) 

및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증대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③ 음식 쓰레기 감량 교육 및 캠페인 확대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④ 음식 쓰레기 자원화(퇴비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지원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시급성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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